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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요약

제1장 서론

◦본 연구는 대형화재 등 재난 상황에서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정책 개발에 참고 및 

사회적 관심의 환기에 목적을 두고, 상기 연구 배경 하에 재난 발생 시 사회적 약자의 

효과적 재난대응을 위한 재난대비 및 재난대응을 위한 법제도적 개선 과제를 도출하

고, 적용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자 실시함

제2장 대형재난 시 사회적 약자의 범위와 인권보호 논의

◦재난 발생 측면에서 사회적 약자의 범주는 다음과 같이 설정

- 경제적 측면에서의 사회적 약자

- 환경적 측면에서의 사회적 약자

- 신체적(언어 포함) 측면에서의 사회적 약자

◦이 가운데 재난 발생 시 재난대피 과정에서 특별한 고려가 요구되는 대상으로서 본 

연구의 조사대상은 신체적 측면에서 취약성을 보이는 어린이, 노인, 장애인, 환자, 외

국인 등으로 한정하여 국내외 사례 및 설문조사, 인터뷰 등을 실시

제3장 국내외 대형재난 시 사회적 약자 인권보호 현황 

◦국내외 재난 발생 시 사회적 약자 인권보호를 위한 지원 사례에 대한 실태분석 결과

는 다음과 같음

- 첫째, 미국, 일본, 영국, 한국의 4개국은 모두 인권보호에 관한 법제도 안에서 인종, 

성별, 피부색, 종교, 경제적 지위, 연령 등에 따른 차별의 금지와 사회보장제도의 

운영에 대하여 그 권리와 국가적 책임을 전제로 하고 있으며, 관련 개별법 내에서

도 차별금지와 보호를 의무화하고 있음

- 둘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난 관련 법제도 내에서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과 개

념적 접근방법에 있어서는 각 국가마다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재난이



라는 특수한 상황과 연계하여 재난 발생 이전과 재난 발생 이후 단계로 구분하여 

재난 발생 이전에는 신체적(언어 포함) 측면의 취약성을 갖는 계층으로 바라보는 

시각은 국내와 유사하나, 재난 발생 이후에는 보다 포괄적으로 재난으로부터 영향

을 받은 사람으로 확대하여 접근

- 셋째, 매뉴얼 측면에서 해외의 경우 각각의 대상에 따라 재난대피 계획에 대한 가

이드라인과 정책설계의 고려 필요성을 제시하는 반면, 한국의 경우 대상별 정책이 

일부 있으나, 포괄적인 가이드라인은 미흡한 실정임

제4장 대형재난 시 사회적 약자 인권보호 실태분석

◦설문조사 및 인터뷰를 통한 실태분석 결과 다음과 같은 현황을 확인함

- 첫째, 사회적 약자를 위한 재난안전관리 정책, 법제도, 별도의 재난안전대책, 교육, 

구조장비, 피해지원 절차의 마련에 대한 요구는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특히 

지진과 재난유형 전체 대한 별도의 재난안전관리 대책 필요성에 대해서는 견해의 

차이가 있으나 대형화재, 집중호우, 태풍/홍수 등 재난에 대한 재난안전관리 정책 

필요성에 대해서는 인식을 공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둘째, 이용 중인 시설의 재난안전교육에 대해서는 응답자 간 견해의 차이를 보이고 

있으나, 재난경보 절차 및 대피방법, 대피로 및 대피처에 대해서는 긍정적 인식을 

보이고 있으며, 스스로의 안전한 대피 가능성에 대해서도 응답자 내에서는 긍정적 

견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남. 또한 이용 중인 시설이 제공하는 재난안전관리 정책

으로서 교육, 재난경보 방법, 대피방법, 대피로 및 대피처에 대해서도 유의미한 차

이는 없는 것으로 보이며, 사회적 약자를 위한 장비와 계획, 응급이송 정책, 지원조

치와 지원정책, 피난처에 대한 특별한 대책과 지원 정도에 대해서도 긍정적 견해를 

보이고 있음 

- 셋째, 정책 측면에서 별도의 피난시설, 전문조직과 인력 운영, 의료지원과 가족에 

대한 동반 지원 등에서는 긍정적 견해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다만, 전반적인 

인식구조의 긍정적 견해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제공하는 재난안전관리계획의 충분

성, 사회적 약자를 배려한 대응활동의 실시, 재난대피계획, 재난대응활동, 정부의 

지원활동과 지원 정책에 대해서는 신뢰성과 만족도에 있어 차이를 보이는 가운데, 

부정적 인식이 함께 나타나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재난 발생 시 사회적 약자 보호



를 위한 정책 개선의 필요성은 높은 것으로 평가됨

- 이 외에도 인터뷰 결과, 재난안전교육의 경우, 시설 규모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실제 시설 내에서의 재난 사고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교육이 아닌 구두형, 일방향

의 교육으로 운영되고 있는 점 등에 대해서는 개선의 여지가 큰 것으로 나타났으

며, 대피소 등에 대해서도 경험적으로 알고 있거나 인지하고 있더라도 사회적 약

자를 동반한 대피 등에 대해서는 현실적인 어려움을 제기하고 있는 만큼 보다 시

설 중심으로 재난안전교육과 대피체계가 마련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확인됨

제5장 정책제언 및 결론

◦실태분석 결과에 따라 재난 발생 시 사회적 약자 인권보호를 위한 정책방향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연구진이 제시함

◦첫째, 재난 발생 시 고려해야 할 사회적 약자 용어와 접근방식의 개선임

- 재난 발생 시 사회적 약자 인권보호에 있어 가장 중요한 논의는 재난이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사회적 약자 용어가 갖는 모호성과 경계에서 찾을 수 있음

- 또한 법률적으로 안전취약계층, 재난약자, 구호약자 등의 용어가 혼용되어 사용되고 

있어, 정책의 수립 및 적용에 있어서도 혼선과 공백을 초래할 우려가 깊다는 점에서 

용어 자체에 대한 통일적 사용과 이에 부합하는 대상의 분류와 정의가 요구됨

- 따라서 용어적 사용에 있어서는 취약성 가령,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상의 

안전취약계층 용어로 통일하여 정책의 일관성은 유지하되, 개념적으로는 취약성 

측면에서 재난 발생 시 이들이 갖게 되는 욕구를 기반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보완하는 것이 필요함

◦둘째, 정책 대상으로서 사회적 약자에 대한 관리방식의 개선

- 고려 가능한 사회적 약자의 범위를 범주화, 가령, 인터뷰에서도 제시된 바와 같이 

개인, 계층보다는 시설 중심으로 표준화된 대상을 설정하고 이들 시설에 사용자에 

대한 재난 발생 시 발견될 수 있는 취약성 정보를 파악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한편, 재난대응조직(특히 구조기관으로서 소방 등)에 이를 공유하여 실제 재난 상

황 발생 시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함



◦셋째, 재난 발생 시 사회적 약자 인권보호를 위한 사회적 합의의 논의 필요

- 재난 발생 시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인권보호 논의 만큼이나 재난 상황에서 인권보호

에 대한 범위와 고려사항에 대한 충분한 사회적 합의를 위한 논의 과정이 요구됨

- 이러한 논의는 일방향의 정책수립이 아닌 양방향의 상호협의를 통한 정책수립을 

가능하게 하며, 사회적 합의 과정을 통해 구조자로 하여금 요구조자에 대한 가능한 

인권보호의 고려와 활동을 보장할 수 있기 때문임

◦넷째, 사회적 약자 지원을 위한 매뉴얼 및 교육훈련 개선임

- 현행 매뉴얼은 그 종류가 다양하고, 경우에 따라 내용이 복잡하고 상대적으로 방대

하기 때문에 사회적 약자 그룹에서 이를 수용하고 학습하여 체득하기는 쉽지 않은 

현실로, 따라서 보다 단순화되고 활용가능성이 높은 매뉴얼을 개발하고, 이를 중심

으로 시설이나 보호자가 함께 이를 교육하고 학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함

- 또한, 이들 사회적 약자의 상당 부분은 사회복지시설을 포함한 취약성과 관련된 

시설에서 생활하거나 상당 시간을 보내는 경우가 많은 만큼, 이들 생활공간에서 

활용 가능할 수 있도록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것이 필요함

◦다섯째, 재난 발생 시 사회적 약자 인권보호를 위한 지원정책 개선임

- 사회적 약자를 수용 또는 지원하는 시설들은 그 규모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비교

적 소규모로 운영되는 시설의 경우 소방시설법이나 건축 기준 관련 법에서 공백에 

놓이는 경우가 많으며, 이로 인해 직접 시설 공간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장비를 

갖추기 어렵거나, 임대 등의 건물은 구조적으로 시설에서 직접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개축을 진행하기 어렵다는 한계에 부딪침

- 따라서 영세한 지원시설을 중심으로 이들에 대한 재난안전 대비를 위한 시설이나 

교육 지원을 정부에서 주도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필요함. 반면, 대형 규모의 시설

에 대해서는 시설 내에 1차적으로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방화벽이나 안전한 대피

공간 등을 마련하도록 법률을 강화하여 이동을 최소화 하고, 초기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함

- 아울러, 사회적 약자의 경우 재난 상황에서도 간병인, 도우미, 가족 등 가까운 지인

에 대한 의존과 지원 필요성이 높은 만큼, 사회적 약자에 대한 재난안전교육은 이

들 보호자 그룹과 함께 이루어지도록 할 필요가 있으며, 사전에 사회적 약자를 원

호할 수 있는 보호자에 대한 정보를 함께 관리하는 것이 필요함



◦마지막으로 재난 발생 시 사회적 약자 안전 확보를 위한 장비 및 대피소 마련 필요

- 사회적 약자, 특히 환자나, 임산부, 장애인 등의 경우 이동성의 제약을 받는 경우가 

많으며 이들 가운데는 이동을 위한 보조장치가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경우가 많아 

구조활동 과정에서 이를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사회적 약자가 무사히 구출되더라도 이들이 갖는 특성에 따라서 일반인과 함께 

대피소에 있기 어려운 경우가 있으며, 환자의 경우는 더욱 생명연장 및 유지를 위

한 의료장치 등을 필요로 하는 경우가 많은 만큼 별도의 대피소 시설에 지정 또는 

마련을 제도화하는 것이 필요함

◦향후 이런 문제점과 개선과제를 중심으로 보다 구체적이고 실체적인 접근을 통해 사

회적 약자 그룹에게 요구되는 재난안전 교육훈련의 콘텐츠, 재난 대피소의 구상과 운

영방법, 사회적 약자를 배려한 별도의 정부지원정책 등에 대한 대안 탐색과정이 이루

어질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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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론 3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2014년 4.16 세월호 참사 이후 재난안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고조되면서, 일반 국민에 대한 

재난안전관리 시스템 재구축 및 서비스 개선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장애인, 노인, 환

자, 시설수용자, 신생아 및 영유아, 임산부, 여성, 외국인, 다문화 가정 등 재난취약계층(이주호, 

2016; 이재은⋅유현정, 2008; 이은애, 2008; 심기오 외, 2010; 김윤희, 2012; 김명구 외, 2014)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체계 고려 필요성이 제기된다.

미국의 경우, 2000년 통계 기준으로 15세 이하 어린이, 65세 이상의 고령자, 외국어를 잘 못하거

나 전혀 못하는 사람(외국인 등), 장애인 등의 인구가 전체 인구의 49.99%(Kailes & Enders, 2006)

에 달하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재난 대응에 장애(disability)를 갖는 국민들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선

별적 지원 필요성이 제기되었으며, 재난안전관리 전담기관인 연방재난관리청(FEMA)은 지방정부

를 대상으로 특히, 장애인을 고려한 재난대비체계 강화를 위한 지침을 제공하고 있으며, 허리케인 

카트리나 이후 이들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 강화를 지속적으로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다. 일본의 

경우도 동일본 대지진 이후 재난 대응뿐만 아니라 재난 복구과정에서도 사회적 약자로서 여성, 아

동에 대한 재난 지원체계 강화 방안을 강구하는 등 국제 사회에서 사회적 약자의 재난 발생 시 취약

성(vulnerability)을 고려한 재난안전관리 체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반면, 국내의 경우는 장애인, 아동, 재난약자 등에 대한 교육훈련 강화 및 대비⋅대응체계 마련

에 대한 연구가 높아지고 있으나, 이는 개별적 대상을 중심으로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종합

적인 국가 정책 차원의 사회적 약자에 대한 재난 발생 시 재난 대비⋅대응을 위한 제도적 개선과

제를 구체화하는 연구가 필요한 시점이다. 특히 2007년 전남 여수출입국관리소 외국인보호시설 



4 대형화재 등 재난 발생 시 사회적 약자 인권보호 현황 및 개선방안 연구용역 보고서

화재(외국인 10명 사망, 17명 부상), 2010년 경북 포항시 노인요양센터 화재(사망 10명, 부상 17

명), 2014년 경기 고양터미널 상가 화재(9명 사망, 60명 부상), 전남 장성군 요양병원 화재(21명 

사망, 8명 부상) 등 대형화재 사고 발생 시 많은 국민이 목숨을 잃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한 바 

있다. 2017년 12월 발생한 제천 복합건물 화재발생 사고, 2018년 1월 발생한 밀양 세종병원 화재

발생 사고 등으로 노인, 환자 등 사회적 약자가 많이 머무르던 시설에서 많은 사상자가 발생하였

으며, 당시 사회적 약자인 노인, 환자 등에 대한 대피체계 적절성에 대한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이 외에도, 산부인과 및 산후조리원에 입원⋅입소한 신생아도 자체 대피가 불가능한 사회적 

약자로서 대형화재, 지진 등 발생 시 사회적 약자에 대한 대피계획 마련 실태 등을 사전에 점검하

고 대안 등을 마련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으며, 사회적 약자 다수가 상주하는 의료기관이나 입소 

시설 등을 중심으로 대형화재, 지진 등 발생 시 사회적 약자 대피계획 및 준비 실태를 파악하여 

생명권 및 안전권 보장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 

이에 본 연구는 대형화재 등 재난 상황에서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정책개발에 참고 및 사회

적 관심의 환기에 목적을 두고, 상기 연구 배경 하에 재난 발생 시 사회적 약자의 효과적 재난대응

을 위한 재난대비 및 재난대응을 위한 법제도적 개선 과제를 도출하고, 적용하기 위한 방안을 마

련하고자 한다. 

이를 위한 연구의 구체적인 목표는 다음과 같이 설정하고자 한다. 

첫째, 재난 발생 시 사회적 약자에 대한 개념을 재정립하고자 한다. 특히 이 과정에서 안전권의 

차원에서 재난 발생 시 재난 취약성을 갖는 대상으로서 사회적 약자에 대한 개념을 재정의하고자 

한다. 둘째, 재난 발생 시 사회적 약자에 해외 재난대응체계, 특히, 관련 법제도 및 매뉴얼과 실제 

적용사례를 중심으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셋째, 재난 발생 시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인권보호 

현황 및 문제점을 진단하고자, 재난취약계층으로 노인, 영유아 및 아동, 임산부, 장애인, 입원환자, 

외국인 등이 머무르는 시설을 중심으로 해당 취약계층 및 시설종사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 및 인

터뷰조사를 통해 재난 발생 시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인권보호 실태를 분석하고자 한다. 이 과정에

서 관계 공무원에 대한 인식 조사 및 전문가 인터뷰 등을 통해 정책적 과제를 함께 진단하고자 

한다. 넷째, 재난 발생 시 사회적 약자 인권보호 측면에서 재난대비⋅대응 체계 개선방향 및 적용

과제 도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관련 법체계의 정비, 법적 보완사항 및 정책적 개선과제를 중심

으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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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연구방법 및 범위

1. 연구의 내용범위

본 연구는 제안된 과업 범위에 따라 사회적 약자의 범위를 장애인, 노인, 병원입원환자, 시설생

활자, 신생아 등 거동이나 정보획득이 자유롭지 않은 자를 포함하고자 한다. 다만, 사회적 약자(the 

underprivileged) 개념은 명확한 정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가운데 소수자, 소외계층, 취약계층 등의 

용어와 혼용되어 사용하며, 학문 분야 및 정책 분야에 따라서 그 개념 또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 수행을 위한 연구대상의 설정 및 정책 적용방안 도출을 위해 재난 발생 시 사회적 

약자에 대한 명확한 개념적 분류과정을 포함하며, 이를 통해 재난 발생 시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인권보호 측면에서 현황 분석을 실시하고자 한다.

이에 따른 분석의 내용범위는 첫째, 사회적 약자의 재난안전 대비⋅대응체계에 대한 국내외 입

법례, 매뉴얼 등에 대한 확립 여부 및 개선과제, 둘째,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사회적 

약자에 대한 대피계획(또는 매뉴얼), 생존자⋅피해자 확인 및 지원절차의 문제점 및 개선과제, 셋

째, 경주, 제천, 밀양 등 대형화재, 지진 등 발생 지역 사회적 약자 대상의 당시 대피현황 파악을 

위한 사례조사, 넷째, 경주, 제천, 밀양 등 대형화재, 지진 등 발생 지역 시설종사자, 입원병동이 

있는 병원 종사자, 산후조리원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대상으로 한 당시 

대피현황 및 교육여부 등에 대한 설문조사를 포함하여 실시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대형화재, 지

진 등 발생 지역 환자(또는 가족), 소방공무원 등 담당공무원 대상 현행 대응체계 문제점 및 개선

방안에 대한 면접조사를 포함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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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국내외 선행연구 및 실태분석을 통해 사회적 약자 인권보호 측면에서 재난대비⋅대응체

계에 대한 입법적⋅정책적 개선방안 도출을 최종적 연구목표로, 입법적 차원에서는 헌법 상의 안

전권 개념을 포함하여 재난안전관리 기본법의 위상을 갖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을 중심으로 

개별법령에 대한 법제도적 개선과제를 도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개별법령은 재난안전관리 관련 

법령으로서 소방기본법을 비롯한 시설물 안전관리 관련 법령을 검토하며, 사회적 약자에 대하여는 

장애인, 노인, 신생아 및 영유아(어린이), 환자, 외국인 등에 대한 보호체계 강화를 위한 관련 법령

을 검토하고자 한다. 이를 바탕으로 종합적인 법제도 개선방향 및 개별법령의 개선과제 범위를 

도출하여 적용방안을 함께 제시하고자 한다. 

2. 연구의 방법

본 연구는 연구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방법을 활용하고자 한다. 

첫째, 서지적 연구방법이다.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서지적 연구방법을 활용하여 사회적 약

자, 인권보호 등 사회적 약자와 재난안전관리에 대한 이론을 재정립하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재난

안전관리 지원정책의 여건을 종합 분석하고자 한다. 둘째, 해외사례 문헌 연구방법을 포함한다. 이

는 해외 문헌조사를 포함하여 일본, 미국, 유럽 등 자연재난이 많이 발생하는 나라를 중심으로 재난

대응체계 사례 연구를 포함하여 실시한다. 다만, 본 연구의 궁극적 목적은 자연재난 뿐만 아니라 

사회적 재난을 포함하며, 재난의 발생 유형 등을 종합할 때 일본, 미국 등으로 조사의 범위를 한정

하고, 해당 국가의 법제도 및 매뉴얼, 적용사례를 중심으로 연구하고자 한다. 셋째, 설문조사를 포함

한 인터뷰 등 심층면접의 활용이다. 재난 피해 지역에서 사회적 약자와 관련된 시설(요양원, 병원, 

산후조리원, 산부인과, 어린이집, 장애인 등 사회보호시설)의 사용자, 종사자를 대상으로 대피실태

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실제 피해자(사회적 약자) 및 소방공무원, 전문가를 대상으로 인터뷰 

조사를 병행함으로써 실질적인 애로사항 및 현행 제도의 문제점과 한계를 분석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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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연구 프레임워크

본 연구는 연구목표인 재난 발생 시 사회적 약자 지원을 위한 재난 대비⋅대응체계 제도개선 

방안 도출에 초점을 두고 본 연구수행 목표인 대형화재 등 재난 발생 시 사회적 약자 인권보호 

현황 및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이 과정에서 조사 분석을 통해 사회적 약자에 대한 재난 대비⋅대응체계, 사회적 약자를 위한 

재난대응의 입법 과제, 재난안전 정책 개선과제를 도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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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사회적 약자 인권보호를 위한 재난의 의의와 피해 특징

1. 재난과 재난관리

우리나라의 경우, 행정안전부가 재난안전관리 정책 대상 분야 및 기능을 수행한다. 재난안전관

리는 재난관리와 안전관리가 합쳐진 의미로 정책의 대상 및 기능이 매우 포괄적이며 혼란스럽다

(정지범, 2009: 33; 오윤경⋅정지범, 2016: 16).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서는 재난관리는 재난의 

예방⋅대비⋅대응 및 복구를 위하여 하는 모든 활동(제3조의3)으로 정의하는 반면, 안전관리는 재

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하는 모든 

활동(제3조의4)으로 정의하고 있어 그 경계가 모호하다. 

다만, 재난관리의 경우 재난이라는 비상상황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비교적 명확한 대상 

범위 및 행위주체를 포함하고 있으며, 안전관리는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모든 활동을 포괄함으로

써 그 정책적 대상이 너무도 포괄적이고 모호하게 정의되어 있다(오윤경⋅정지범, 2016: 17). 따라

서 대형재난의 유형화를 위해서는 비교적 그 정책 대상이 명확한 재난관리를 중심으로 유형을 파

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는 밝힌 바와 같이 대형재난을 일반적인 재난과 구분하는 것은 그 피해

(피해 규모, 범위, 사회적 파급효과 등)의 정도 측면에서 차이가 있으나 원인의 측면에서 유형은 

사실상 차이가 크지 않기 때문이기도 하다. 

우리나라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국내에서 발생 가능한 재난을 자연재난과 사회재난 두 

가지 유형으로 분류하고 있다. 재난의 발생 원인에 따른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이 가장 보편적으로 

수용되고 있는데 이는 두 범주가 각 유형들을 가장 포괄적으로 범주화하고 각 범주가 뚜렷한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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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보여 관리목적 등 실용적 목적에 가장 잘 부합되기 때문이다(임송태, 1997). 

자연재난은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한파, 낙뢰, 가뭄, 폭염, 지진, 황사, 조류 

대발생, 조수, 화산활동, 소행성⋅유성체 등 자연우주물체의 추락⋅충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

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를 의미한다. 사회재난은 화재⋅붕괴⋅폭발⋅교통사고(항공사고 

및 해상사고를 포함한다)⋅화생방사고⋅환경오염사고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규모 이상의 피해와 에너지⋅통신⋅교통⋅금융⋅의료⋅수도 등 국가기반체계(이하 “국가기반

체계”라 한다)의 마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예방

법｣에 따른 가축전염병의 확산 등으로 인한 피해를 의미한다(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조).

1990년대 이전은 물론 현재까지도 한국에서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고 그 피해 규모가 컸던 재

난은 대부분은 자연재난이다(이재은 외, 2006: 40). 자연재난은 발생자체를 통제하기가 불가능하

므로 발생의 빈도나 강도, 피해규모를 예측하기 어렵다. 발생과정을 보면 자연재난과 인위재난은 

모두 돌발하게 발생하고. 충격 정도는 모두 강력하다. 피해의 가시성으로 보면 자연재난은 어느 

정도 예측가능하고 어느 정도 경고 가능하다. 하지만 인위재난은 가시적으로 피해가 나타나지 않

는 경우가 존재한다. 상황의 전환점으로 보면 자연재난은 보통 식별가능한 분명한 상황의 전환점

이 존재하고, 이 시점이후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상황이 개선되는 경향이 있다. 인위재난은 분명한 

상황의 전환점이 존재할 수도 있으나, 유독물질사고의 경우 시간경과에 따라 상황이 호전되지 않

을 수 있다. 자연재난은 비교적 단기간 지속 되며 통제 불가능한 것으로 인식되고, 인위재난은 단

기적 또는 장기적 지속되며 통제 가능한 것으로 인식되었다.

반면, 1960년대 이후 30여년간 고도 경제성장기를 거친 한국은 서울을 비롯한 주요 도시들이 

급속한 도시화 현상을 보였으나, 그 이면에 안전에 대한 무관심과 인색한 투자로 인해 구조적인 

위험이 내재하고 있으며(이재은 외, 2006: 46), 1990년대 성수대교 붕괴, 대구지하철가스폭발, 삼

풍백화점 붕괴는 물론 2000년대 태안허베이유류유출사고, 세월호 침몰사고, 메르스에 이르기까지 

각종 사회재난 및 신종재난이 발생하고 있다. 사회재난 가운데 특히 인위재난의 경우 인간의 면밀

한 노력이나 철저한 관리, 기술의 발달에 의해 상당부분 근절시킬 수 있는 측면이 있는 반면 자연

재난은 인위적인 노력으로는 근절시킬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요소를 지니고 있다. 인위재난은 시

간과 경제, 사회의 발전에 따라 발생빈도나 피해규모가 커지는 경향을 갖는 반면, 자연재난은 불규

칙적인 발생특성을 갖는다. 인위재난은 발생을 통제하지 않고 기술과 산업 발전에 따라 재난의 

빈도와 피해가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따라서 재난은 현행 실정법에 따를 때 자연현상으로 인해 피해를 가져오는 재난 또는 사회재난

을 의미하며, 이 가운데 본 연구에서는 직접적인 인명 피해를 가져오는 재난에 주목하여 연구의 

대상으로 다루고자 한다.



제2장 대형재난 시 사회적 약자의 범위와 인권보호 논의 13

1) 정책 대상으로서 재난

일반적으로 재산 또는 인명의 큰 피해를 가져오는 재난을 대형재난으로 부르기도 하지만, 학술

적으로 대형재난의 개념을 명확히 정의하고 있는 연구는 드문 편이다. 또한 대형재난에 대한 용어

적 사용은 발생한 재난의 규모와 범위뿐만 아니라 재난 당시의 상황 등에 따라서도 유동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통상 우리는 언론보도 등을 통하여 대형재난이라는 용어를 자주 

접하고 있지만 재난의 원인, 피해 범위 및 규모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는 점에

서 추상적이고 상대적인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김철민⋅최충익, 2015; 최충익⋅김철민, 2016: 18). 

다만,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서는 재난으로 유발된 대형 피해로 인해 정부가 특별한 조치를 

규정하고 있는 ‘대규모 재난’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을 뿐이다(허준영, 2012: 43). 따라서 본 연구에

서 대형재난을 일반재난과 구분하지 않고 실무적 차원에서 다루는 재난을 대상으로 논의하고자 

한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제13조에서 대규모 재난은 재난 중 인명 또는 재산의 피해정도

가 매우 크거나 재난의 영향이 사회적⋅경제적으로 광범위하여 주무부처의 장 또는 법 제16조 제2

항에 따른 지역대책본부장의 건의를 받아 법 제14조 제2항에 따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인정

하는 재난, 제1호에 따른 재난에 준하는 것으로서 중앙본부장이 재난관리를 위하여 제14조 제1항

에 따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재난으로 규정하고 있다(허준영, 

2012: 43). 즉 재난 중 인명 또는 재산의 피해정도가 매우 크거나 재난의 영향이 사회적⋅경제적으

로 광범위한 재난으로 일반적인 재난과 구별하여 ‘재난보다 더 심각하고 훨씬 넓은 면적에 영향을 

미치며 지방정부와 가까운 지역의 정부가 함께 피해를 입기 때문에 대응할 수 없는 것(FaulKner, 

2001; Birkland, 2006; 이동규, 2010)’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이수경(2003)은 재난을 인적오류에 의한 인위적 재해와 자연 재해 두 가지로 나뉘며, 대형

재난은 대부분이 인적오류에 의해 발생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본다. 대형재난(catastrophes)은 

‘같은 종류의 사물 가운데 큰 규격이나 규모의 비참하고 끔찍한 일’로 정의되고 있다. 이러한 정의 

외에 학술적 어휘로 접근하기 위해, 특히 행정학계에서는 위기와 재난을 혼용하여 왔다(정지범 외, 

2009: 20). 또한 미국 FEMA(연방재난관리청)는 재난 단계를 응급상황, 재난상황, 파국적 재난상황, 

전멸수준사례의 4단계로 분류하고 있으며, 김경남(2011)은 재난상황을 긴급, 재해, 거대재난, 전면 

상황의 4개 차원으로 구분하기도 하였다(허준영, 2012: 47-51; 허준영⋅이주호, 2018: 30-31).

이를 종합할 때, 재난은 재산 및 인명 등 피해의 규모, 사회적 파급효과, 지역적 범위에 따라 

구분되나, 정부의 개입(대응)을 필요로 하는 재난 상황이라는 점에서 공통적 속성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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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재난 유형별 피해 발생의 특징과 사회적 약자 문제

1) 자연재난 발생 및 피해 현황

2017년 재해연보(행정안전부, 2018)에 따르면 자연재해는 강원 영서지방 및 중부지방의 집중

호우로 인한 도심지 침수, 산사태, 농경지 침수 등의 피해가 발생했으며, 1978년 관측 이후 역대 

2번째 규모의 지진이 11월 포항에서 발생 하는 등 크고 작은 총 25회의 자연재해로 7명이 사망1)

하고, 1,873억원의 재산피해를 가져왔다. 집중호우로 인한 재산피해가 1,016억원으로 가장 컸으며, 

지진 피해로 850억원의 재산손실이 발생하였다. 종목별로는 호우와 지진으로 인해 공공시설 피해

가 1,036억원으로 가장 컸으며, 건물로 인한 피해 646억원, 사유시설 55억원 순이었다2).

표 Ⅱ-1. 우심 시군구 피해 현황 (단위: 천원)

구분 시도 시군구
사망

(인)

이재민

(인)
건물 선박 농경지 공공시설3) 기타 합계

호우

강원 홍천(우심) 4,800 1,326,966 3,566,026 16,869 4,914,661

충북

청주(우심) 2 112 1,502,400 6,923,065 21,454,556 1,592,099 31,472,120

괴산(우심) 2 9 152,400 12,877 1,200,572 8,975,728 1,013,212 11,354,789

증평(우심) 1 42,000 187,116 3,848,422 384 4,077,922

보은(우심) 1 3,000 220,468 3,072,835 2,167 3,298,470

진천(우심) 1 19,200 146,623 3,604,956 32,415 3,803,194

충남 천안(우심) 41 591,600 1,214,122 19,927,542 201,504 21,934,768

지진 경북 포항(특별) 1,945 57,998,400 26,466,964 108,837 84,574,201

자료: 행정안전부(2018) 인용.

한편, 최근 10년간의 자연재난 피해발생 현황을 살펴보면 인명피해의 경우 호우로 인한 피해가 

최근 10년간 평균 12.4명으로 가장 많으며, 태풍이 평균 2.8명으로 다음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사망 및 부상 등에 따른 피해만을 의미하며, 이재민 등의 발생은 포함하지 않은 수치이다. 

1) 인명피해의 경우 성별, 연령 등에 대하여는 구분하고 있으나 사망자에 한하고 있으며, 이재민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유형화 및 분류를 제공하지 않고 있다.

2) 다만, 자연재난 피해의 경우 시설의 종별, 유형별 분류 등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인명피해의 경우 또한 대상에 

대한 세부 분류를 실시하고 있지 않아 사회적 약자 및 이를 보호하는 시설에 대한 정확한 피해는 확인되지 않고 있는 

문제점이 있다.

3) 공공시설은 학교시설, 도로⋅교량, 항만시설, 문화재시설, 상하수도 및 쓰레기, 산사태, 수리시설, 체육시설, 경찰시설, 

공공건물 등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사유시설은 주택으로 구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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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Ⅱ-2. 최근 10년간 재해별 인명피해 현황 (단위: 명)

구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평균

호우 11 13 7 77 2 4 2 1 7 12.4

태풍 7 1 14 6 2.8

대설

기타

계 11 13 14 78 16 4 2 0 7 7 15.2

자료: 행정안전부(2018) 인용.

시설물의 경우 최근 10년간 공공시설이 평균 241,859백만원으로 가장 많으며, 기타가 평균 80,661

백만원을 제외하면 건물 피해가 평균 17,140백만원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Ⅱ-3. 최근 10년간 시설별 인명피해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평균

건물 1,628 2,395 29,075 27,037 31,848 1,690 3,574 258 9,259 64,637 17,140

선박 183 754 2,850 1,730 3,622 126 122 310 1,352 73 1,112

농경지 4,073 8,130 9,190 14,802 12,248 6,532 2,968 10 7,393 13,365 7,871

공공시설 55,233 259,923 212,955 660,245 610,127 145,273 139,423 13,338 218,397 103,674 241,859

기타 6,552 46,869 183,552 59,350 381,593 13,323 29,430 18,447 61,939 5,553 80,661

계 67,669 318,071 437,622 763,165 1,039,438 166,943 175,517 32,364 298,341 187,302 348,643

자료: 행정안전부(2018) 인용.

결과적으로 자연재난의 경우 사망 및 부상 등 인명피해는 사회적 약자와 일반인의 피해를 구분

할 만큼 상대적으로 많은 것은 아니나, 시설 측면에서의 피해 규모를 고려할 때 이를 시설 성격에 

따라서는 이를 이용하는 이용자의 위험성이 존재하고 있음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으며, 따라서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다 명확한 보호 실태를 파악할 필요성이 있다.

2) 사회재난 발생 및 피해 현황

2017년 재난연감(행정안전부, 2018)에 따르면 2017년 사회재난4)은 2016년 대비 4건(33%) 증

가하였으며 인명피해는 158명, 재산피해는 약 1,092억원이 발생하였다. 사회재난 유형별로는 다중

밀집시설 대형화재가 5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산불, 해양 선박사고, 사업장 대규모 인적사고, 가축

4)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상 제3조제1호 나목에서 정한 피해 중 시군구재난안전대책본부 이상 운영한 재난으로 정하고 

있어, 본 연구의 대상으로서 대형재난에 속하는 유형으로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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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 순으로 나타났다.

자료: 행정안전부(2018) 인용.

그림 Ⅱ-1. 주요 사회재난 발생 현황

특히 다중밀집시설 대형화재의 경우 5건으로 인명피해는 총 57명(사망 33명, 부상 54명)과 재산

피해 총 120.23억원이 발생하였으며, 원인으로는 전기적 요인으로 인한 실화(3건), 기계적 요인으로 

인한 실화(1건), 가스누출로 인한 실화(1건)으로 조사되었다. 사망의 경우 33명 가운데 남성 9명 중 

10대 이하의 사망은 없으며, 60대 이상은 4명이었으며, 여성의 경우 24명 중 10대 2명, 60대 이상 

7명으로 여성과 고령자의 사망사고가 많았다. 반면, 부상은 남성 37명 중 10대이하 5명, 60대 이상 

9명이었으며, 여성은 17명 중 10대 이하는 없었으며 60대 이상이 3명이었다.

한편, 최근 10년 사이의 사회재난 피해를 살펴보면, 다중밀집시설 화재사고가 25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해양선박사고 10건, 가축질병 10건, 산불 8건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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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행정안전부(2018) 인용.

그림 Ⅱ-2. 최근 10년간(2008~2017) 사회재난 발생 현황

인명피해는 다중밀집시설 대형화재가 사망 155명, 부상 355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해양선박사

고는 세월호침몰사고 피해로 인해 사망 377명, 부상 187명, 실종 55명으로 차순위로 높았으며, 지

하철 대형사고가 부상 477명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자료: 행정안전부(2018) 인용.

그림 Ⅱ-3. 최근 10년간(2008~2017) 사회재난 인명피해 현황

반면, 재산 피해는 육상화물 운송이 68,434억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가축질병 21,377.84억원으

로 차순위로 나타났다. 다중밀집시설 대형화재의 경우 2,937.78억원으로 3순위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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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행정안전부(2018) 인용.

그림 Ⅱ-4. 최근 10년간(2008~2017) 사회재난 재산피해 현황

이를 종합할 때, 최근 사회재난은 다중밀집시설의 대형화재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으며, 재산피

해 대비 인명피해가 큰 재난에 속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3) 국내 대형재난 피해의 특징과 사회적 약자 논의 필요성 

국내의 경우 대형재난은 피해의 발생 특징 측면에서 자연재난의 경우 집중호우의 피해가 빈번

하며, 인명피해는 상대적으로 작으나 이재민 발생 등의 피해가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반면, 

사회재난의 경우 다중밀집시설 대형화재가 빈번하며, 재산피해보다는 인명피해가 큰 특징을 보이

고 있다. 특히 시설에 따라서는 대형재난 발생 시 인명피해가 상대적으로 큰 것을 알 수 있다.

최근 10년간 발생한 사회재난 중 사회적 약자 관련 시설 사고는 2010년 인덕노인요양센터 화

재(사망 10명), 2014년 의사 집단휴진에 의한 보건의료위기, 2014년 장성 효사랑요양병원 화재사

고(사망 21명, 부상 8명), 2017년 제천 복합건물 화재(사망 29명, 부상 40명) 등이 있었다.

그러나 통계관리 측면에서 대형재난 발생 시 사회적 약자에 대한 명확한 피해발생에 대한 DB

를 제공하지는 않고 있는 실정이다. 관리적 측면에서 통계적 관리는 결과적으로 정책대상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에 필요한 정책서비스를 개발⋅제공한다는 측면에서 중요한 의의를 지닌다. 

즉 사회적 약자에 대한 피해발생의 정도, 유형과 특징을 파악하는 과정이 없는 가운데 재난취약계

층으로서 사회적 약자에 대한 재난안전관리 서비스의 제공은 모호한 정책적 논의에 그칠 개연성

이 높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대형재난 발생 시 사회적 약자에 대한 재난안전관리 단계별 지원을 

위한 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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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헌법 상 안전권 보장과 재난 발생 시 사회적 약자 개념 재정립

1. 사회적 약자의 정의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인식은 과거부터 현재까지 개념, 내용, 유형이 사회의 흐름에 따라 변화한 

것은 부인 할 수 없다. 

과거에는 사회적 약자의 문제를 개인적인 문제로 여겨 왔으나, 시민사회의 권리의식이 성장하고 

당사자의 사회활동에 대한 역량이 강화되면서 사회적 약자의 문제를 사회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

로 인식되면서 국가적 차원의 인권보호에 대한 필요성이 증가되고 있다(국토연구원, 2000: 1-3).

현대 사회에서는 사회적 약자의 대상이 누가 될 수 있는지 명확하게 정의하기 쉽지 않다. 사회

적 약자라는 개념이 절대적이거나 명확한 개념이 정립되지 못한 이유는 대상들의 비교를 전제로 

하여 상대적이거나 가치평가에 의존하는 개념이기 때문이라 볼 수 있다. 그러나 사회적 약자의 

인권보호를 위해서는 어떤 사람이 대상이 되는지 명확하게 확정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차진아, 

2012: 193).

우리나라 헌법 제34조에는 첫째,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둘째, 국가는 

사회보장⋅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 셋째, 국가는 여자의 복지와 권익의 향상을 위

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넷째, 국가는 노인과 청소년의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시할 의무를 진다. 

다섯째, 신체장애자 및 질병⋅노령 기타의 사유로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

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여섯째,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

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2001년 국민 인권 보호를 위한 ‘국가인권위원회의’의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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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를 시작으로 인권 보호에 취약할 수 있는 아동, 노인과 가정 내의 폭력을 예방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아동보호전문기관, 노인보호전문기관, 가정폭력상담소,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등을 본격적

으로 설치, 확대하고 있다.

이에 따른 사회적 약자란? 사회에 관계되거나 사회성을 지닌 것을 말하는데, 감정, 개성, 가치 

등 지칭하여 말하기도 한다. 우선 약자란 약한 사람을 말하며, 약하다는 것은 강한 것을 전제하지 

않고 약한 것만을 말할 수 없다. 강하다는 것과 약하다는 것은 어떤 객관적인 상태 또는 절대적 

기준에 의해 평가를 가리키는 것이 아닌 상대적이기 때문에 무엇에 비해 강하다 혹은 약하다 라고 

하는 비교의 개념이다. 따라서 약자라 함은 약한 자를 말하는데 어떤 측면에서 약한지를 구분 할 

수 있는 절대적이 기준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사회적 약자란 공동체 구성원 가운데 사회적 관점에서 볼 때 취약성을 띤 사람이라

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어느 상황에서든 강자와 약자의 비교 기준이 있을 

때는 사회적 약자가 될 수 있다. 그러므로 사회적 약자로 분류 할 수 있는 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 

예컨대 경제적 측면의 사회적 약자, 물리적 측면의 사회적 약자, 사회적 측면의 사회적 약자 등으

로 인하여 사회적 약자의 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사회적 약자는 낮은 사회경제적 지위로 인해 불이익을 받는 집단을 가리키는데, 유사 

개념으로 취약계층, 소외계층, 저소득층등 으로도 일컬어진다. 차진아(2012)는 사회적 약자를 정의

하는 기준이 모호하다는 점을 지적하면서도 공동체 구성원 가운데 사회적 관점에서 약자로 취급

되는 사람 혹은 공동체의 보호가 필요한사람을 사회적 약자로 규정하고 있다(심재휘⋅방수민⋅김

경근, 2016: 27-28).

2. 재난안전관리와 사회적 약자의 유형화

국내 재난안전 분야에서의 사회적 약자 논의는 재난약자, 재난안전약자, 안전약자, 재난취약계

층 등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각각의 용어에 따라 그 정의적 개념 또한 다소간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재난안전관리 관점에서 논의되고 있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관련 용어를 

통해 재난 발생 시 사회적 약자의 유형을 살펴보고자 한다.

1) 재난약자

국립방재연구원(2010)은 재난약자에 대한 개념을 경제적⋅신체적⋅환경적 측면으로 구분하여 

재난에 취약성을 갖고 있는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다. 

일본의 재난약자란 용어는 일본 방재백서에 ‘재난 시에 일련의 행동을 함에 핸디캡이 있는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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람’으로 정의하며 다음과 같은 4가지 유형을 제시한다. 첫째, 스스로에게 위험이 닥쳐왔을 때 그것

을 알아차리는 능력이 없거나 알아차리기 어려운 사람, 둘째, 스스로에게 위험이 닥쳐왔을 때 그것

을 알아차려도 구조자에게 전할 수 없거나 전하기기가 어려운 사람, 셋째, 위험을 알리는 정보를 

받을 수 없거나 받기가 어려운 사람, 넷째, 위험을 알리는 정보를 받아도 그것에 대해 행동할 수 

없거나 행동하기가 어려운 사람 등이다(Nemoto & Ariga, 2014: 69). 일본은 “재해시 요원호자 피

난지원 가이드라인”에서 ‘재해시 요원호자(재난약자)’를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재난약자는 “필요

한 정보를 신속⋅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재해로부터 스스로를 지키지 못하는 등 안전한 장소로 

피한하는 일련의 행동하기 어려운 사람” 으로 고령자, 장애인, 외국인, 유아, 임산부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Nemoto & Ariga, 2014: 69).

또한 미국 연방재난관리청은 재난약자에 대해 재해발생시 대비⋅대응⋅복구에 있어 제공되는 

기본 장비를 사용할 수 없는 사람으로 육체적, 정신적 장애인, 영어를 하지 못하는 사람, 지리적, 

문화적 고립자, 의학적⋅화학적 의존자, 부랑자, 허약자, 어린이 등을 포함하고 있다. 즉 재난 약자

는 일반인들과 달리 부수적인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을 말하고 있다(FEMA, 2010).

이은애(2008)는 재난약자를 위험관찰능력, 정보입수 및 발언능력, 행동능력 면에서 장애를 가

지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즉, 신체장애인, 영유아와 고령자, 외국인 등을 포괄하는 것으로 정의하

고 있다.

2) 재난안전약자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은 그 명칭에서 볼 수 있듯이 재난과 안전관리를 분리하고 있다. 재난

안전약자에 대한 재난 및 안전관리는 재난안전약자의 대상별 재난과 안전관리의 형태 및 유형에 

따른 관리와 관련콘텐츠가 따로 마련되고 집행되어야하므로 ‘재난과 안전’이라는 두 용어를 모두 

사용하여 재난안전약자 또는 재난안전취약계층으로 부리고 있다. 재난약자(재난취약자), 재난취약

계층, 안전약자, 안전취약계층의 여러 가지 용어로 사용되고 있는 것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서 재난관리와 안전관리로 구분하여 정의하고 있는 것에 근거하여 재난 및 안전에 취약한 대상은 

일반적인 재난안전관리 안에서 특수성과 차별성을 인정하고 중점적으로 개별관리가 필요하다는 

의미에서 재난과 안전사고를 통합한 ‘재난안전약자’로 용어를 정의(최경식, 2016: 20-23)하기도 하

였다.

3) 안전약자

국립재난안전연구원(2013)은 안전약자에 대한 개념을 재난 및 사고로부터 피해입기 쉽거나 또

는 받은 피해로부터 복구행위가 어려운 사람 또는 계층이라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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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재난’ 이라는 개념을 고찰함으로서 ‘안전약자’ 또는 ‘재난약자’에서 적합한 용어를 검

토하고자 하였다. 오금호 외(2013)에서는 경제적 약자, 신체적 약자, 환경적 약자로서 인식되는 육

체적⋅정신적 장애인(시각, 청각, 인지, 지체), 영어를 못하는 사람, 지리적⋅문화적 고립자, 의학적⋅

화학적 의존자, 집이 없는 부랑자, 신체적 허 약자 및 어린이 등을 포함하는 대상자를 표현할 때 

‘안전약자’라는 용어를 사용하며, 그 정의는 ‘사회를 구성하고 평균 능력의 사람 또는 계층보다 

안전을 위협하는 위험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 하고 위험인자를 제거하는 능력이 떨어지거나 재난 

및 사고로부터 피해입기 쉽거나 또는 받은 피해로부터 복구행위가 어려운 사람 또는 계층’으로 

정의하였다.

4) 재난취약계층

복지서비스적인 측면에서 일반적으로 취약계층이라 함은 사회⋅경제적으로 약자의 위치에 있

거나 경제적 활동에서 발생하게 되는 어려움이나 생애 과정상 어쩔 수 없이 발생할 수 밖에 없는 

사회적 위험이 발생했을 때 현재의 경제적 상태를 유지하기 힘든 개인이나 계층을 말한다. 이에 

취약계층은 취업활동과 생애과정에서 부딪히게 되거나 각종 사회경제적 위험에 노출되거나 그러

한 가능성이 있는 경우 빈곤층으로 전락하여 인간다운 삶을 유지하기 어려운 계층을 지칭한다고 

정의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사회경제적 상태(빈곤, 사망 등)을 지칭하기 보단 그러한 결과에 이르

게 되는 과정상의 위험성이 높아 정책적 지원과 개인이 필요한 계층을 지칭하는 것이 맞을 것이다

(방하남⋅강신욱, 2012: 3-5). 따라서 취약계층의 정의에는 첫째, 개인적 속성이나 사회적 위치, 둘

째, 사고, 셋째, 생애과정 등의 차원으로 명시적인 구분을 지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사회적으로 약자의 위치에 있는 장애인, 외국인(다문화가정), 편부모가정, 노인 등이 

대표적이며, 생애과정상 어쩔 수없이 발생하는 사회적 위험은 구직활동에 있는 청년, 조기퇴직한 

중⋅고령층, 기혼한 여성들을 포함할 수도 있다. 또한 질병, 산업재해, 실업과 실직 등이 사회적 

위험에 노출되어 있기에 포괄적인 의미에서 재난취약계층에 포함된다.

5) 재난 발생 시 사회적 약자의 유형

상기 논의를 고려할 때 재난 발생 시 인권보호 측면에서 사회적 약자의 범위는 다음과 같은 

특징에 따라 유형화 할 수 있다.

첫째, 경제적 측면에서의 사회적 약자이다. 기본적인 안전생화 기반을 마련하지 못하거나 관리

하지 못하는 경제적 곤란상황에 처한 자로 재난관리 측면에서 자가 예방활동이 어려운 사람들로 

제한한다. 이들의 특성은 재난피해 발생 시에 재난 발생이전의 수준의 상태로 복구하는데 어려움

이 있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기초생활보호대상자 및 차상위계층 등이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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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환경적 측면에서의 사회적 약자이다. 국내 거주하는 외국인을 뜻하며 외국인의 경우 자

국과 문화, 생활환경 차이로 인해 일시적 또는 장기적인 재난에 대한 취약성에 놓여 질 수 있으므

로 이들은 재난 발생 시 복구체계에 있어서 내국인과 동등한 복구지원을 필요로 한다.

마지막으로 신체적 측면에서의 사회적 약자이다. 재난 발생 시 자력에 의한 대피, 대응 등 재난 

대응활동이 어려운 사람으로서 대상자로는 장애인, 노약자, 유아 및 초등학생 등을 범주에 포함시

킬 수 있다. 이는 장애인, 고령자, 유아 및 청소년(아동)으로 분류할 수 있다.

3. 안전권 보장과 재난안전관리에 있어 사회적 약자 개념 논의 필요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는 인간의 존엄성과 인권존중이라는 명분과 함께 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다(유현정, 2008: 25). 따라서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과의 

관계에서 안전권의 문제를 논의하고, 이를 통해 재난 발생 시 사회적 약자에 대한 개념을 논의하

는 과정은 정책대상으로서 뿐만 아니라 정부의 재난안전관리 정책을 위해서도 중요한 과정이다. 

안전에 대한 개념은 시대에 따라 변할 수 있으나, 현대사회에서 안전은 전통적 의미의 생명과 신

체에 대한 안전만이 아니라 사회적인 안전 및 생태계적인 안전을 포함한다(홍완식, 2013: 229-230). 

헌법은 국민의 기본적 권리와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규범체계로 자유는 안전을 기본적 전제로 한

다. 따라서 자유와 안전은 헌법이 존중하는 가치이며, 이 둘의 가치에 대한 조화로운 실현은 입법

자에게 맡겨진 과제이다(홍완식, 2013: 232). 따라서 재난의 양적 증가가 두드러지는 현대사회 현

상을 고려할 때 안전권 실현을 위한 국가의 의무나 안전보장에 대한 요청은 법률적 차원을 넘어 

헌법적 차원의 과제로 인식할 필요가 있다.

한편, 국회의장 직속 헌법개정자문위원회(경향신문, 2014.05.19)는 헌법 개정 권고안에서 국민의 

기본권을 ‘국민의 존엄과 가치’, ‘자유권’, ‘평등권’, ‘참정권’ 등으로 나누고, ‘국민의 존엄과 가치’ 

부분에 “모든 국민은 모든 위험에서 안전할 권리가 있다”라는 명문을 추가하여 안전권을 직접 명

시하는 안을 제안함으로써 헌법 안에서 안전권의 입지를 넓히려 한 바 있다(이한태⋅전우석, 2015: 

133 인용).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로서 헌법 제34조 제1항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제2항

에서 제5항에 이르는 국가의 사회보장⋅사회복지 의무 규정과 관련하여 사회적 기본권의 상위 기

본권으로서 안전권 확보 필요성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여성, 아동, 청소년, 노인, 

장애인 등에 대한 사회적 기본권의 일부로서 안전권 확보 노력이라는 적극적 행정보다 보다 더 

강력한 의미에서 안전권 확보를 위한 입법자의 노력을 명시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이런 논의는 결과적으로 사회구성원의 일부로서 절대적인 재난취약계층으로서 사회적 약

자가 아닌 상대적 개념으로서 재난 발생 시 어려움에 처하는 일반 국민 모두가 재난 약자의 위치

에 처할 수 있으며, 이들에 대한 국가의 적극적 행정 노력의 의무가 있음을 의미한다. 즉 재난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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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불확실한 상황에서 안전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누구나 재난 발생 시 사회적 약자에 해당

하는 것으로 대상에 따른 선별적 재난안전관리 정책의 개발이 아니라 재난 상황이 가져올 수 있는 

위험에 따라 성별, 연령, 경제적⋅신체적⋅정신적 문제, 이용하는 시설과 사용자의 각각의 특징 등

에 따라 보다 세분화된 재난안전관리 정책의 개발과 접근 필요성을 의미하기 대상으로서 사회적 

약자를 규정하는 논의가 필요함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이런 관점에서 해외 사례를 고찰함에 있어 정책대상 계층으로서 사회적 약자가 

아닌 재난 발생 시 안전권 확보를 위한 정책적 고려 대상으로서 사회적 약자 지원을 위한 특징을 

고찰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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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국내 선행연구 고찰

국가별로 재난 발생 시 사회적 약자에 대한 접근방식은 차이가 있으며,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우선적으로 국내의 재난 발생 시 사회적 약자 지원에 대한 선행연구를 중심으로 그 특징을 살펴보

고, 다음 장에서 국내외 현황 분석을 통해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국내의 경우 재난안전관리 

연구는 대부분 사회적 약자 용어보다는 이미 이론적 논의를 통해 살펴본 바와 같이 재난취약계층 

또는 재난(안전)약자라는 용어로 연구가 수행되고 있다. 

이정수(2017)는 국내외 재난취약계층에 대한 재난관리 비교와 재난 취약성과 욕구 확인 단계

를 통한 재난취약계층 욕구기반 재난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재난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재난단계별 

욕구기반 대응현식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였다. 연구결과로 한국형 재난취약계층 욕구기반 

재난관리체계 수립을 위해서는 한국의 재난관리구조와 사회⋅문화적 토대위에 시설 복구 중심이 

아닌 개별 피해 가구에 대한 지원 비중이 낮은 점은 재패 피해를 사회보험의 원리로 보호하기 어

려운 측면이 있어 적절한 전략을 파악하는 것이 우선 되어야 할 과제이며, 현재 한국의 재난 피해

자 지원 체계 속에는 아동, 노인, 장애인, 외국인 등 특히 재난에 취약한 집단에 대한 고려가 매우 

부족한 실정이며, 특히 심리지원체계는 시급히 개선될 필요가 있는 영역인 것으로 나타났다.

장한나(2016)는 재난약자의 안전서비스 체계 구축을 위한 연구를 위해 대형화되는 재난에 적

절하게 대응하지 못하는 재난약자를 위해 재난약자안전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을 모색함에 

따라 재난약자에 대한 개념을 정의하고, 재난약자에 대한 법제도를 연구하였는데 연구결과 국내 

재난관리 법제도에서는 재난약자에 대한 정의가 미비하고 재난약자를 보호하는 관리체계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일본과 미국은 재난약자를 위한 안전서비스가 확보되어 있었다. 따라서 재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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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자를 보호할 수 있는 재난약자 안전서비스 체계구축에 대한 대안을 제안하였다.

최경식(2016)은 재난안전약자의 보호 및 지원체계 개선방안연구로 재난안전약자 관련 재난 및 

안전관리 법령과정책 등을 분석하고, 미국, 일본, 독일 등 해외 사례 연구 및 재난안전관리 담당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한 실증분석을 통하여 재난안전약자 보호를 위한 법제도적 개선방안을 제시

하였는데 첫째, 재난안전약자에 대한 법제정 및 개정과 재난안전약자로의 용어의 통일을 주장했고 

둘째, 재난안전관리에 있어서 재난안전약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재난 및 안전 계획을 수립하고 집

행. 셋째, 안전 매뉴얼을 배포하여 재난안전약자에 대한 정보전달체계의 지원, 넷째, 국민안전처에 

재난안전약자를 위한 전담부서를 신설하고, 관련 예산을 확보함으로서 각 관련 부서 및 기관의 

협조와 지원을 전문적으로 집행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안전약자의 안전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되는 가정의 생활안전 환경을 개선할 필요성이 있으며 안전약자는 안전확보를 위

해서는 위험요인을 회피하는 개념보다는 위험요인을 제거하여 안전한 생활환경을 마련하는 개념

으로 접근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였다.

Masatugu Nemoto 외(2014)는 재난약자의 증가로 큰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한국과 일본사례를 

통해 재난관리 위기관리 매뉴얼과 일본 재난약자 실태조사를 통해 한국의 재난약자를 포함한 지

역사회의 지원체계 강화에 대한 시사점을 연구하였다. 일본은 ‘재난약자’라는 용어대신 ‘재난 시 

특정지원 수요자’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분석 결과 재난발생시 개개인은 재난관

리 능력을 사전에 위기관리 매뉴얼을 확인할 수 있는 장점은 있지만 지자체는 위기관리매뉴얼을 

파악하고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제공되지 않는 단점이 있다. 이를 위해 한국에 대한 시사점으로 

재난 시 특정지원 수요자 및 피난소 파악이 필요하며, 재난 시 특정지원 수요자를 포함한 지역주

민 피난훈련이 필요하고, 지역주민과 지자체, 민간단체 등 재난 시 활용할 수 있는 방재계획이 공

동으로 개발 될 수 있도록 커뮤니케이션이 필요하다고 제시하였다. 

정극원(2013)은 헌법상에서 규정을 통하여 각 영역별 사회적 약자의 보호에 한정하여 고찰하

고 대안적 방안을 제시하였는데, 우선 사회적 약자 및 사회적 소외계층에는 장애인 노약자 및 다

문화가족 등을 분류하였고, 정치적 영역, 경제적 영역, 및 사회적 영역으로도 분류 하였다. 근대 

국가에 있어서는 국민행복의 실현을 중요한 정책과제로 삼아 가치의 실현을 우선하였으나 아직 

사회적 약자에 대한 법적 보호의 필요성까지는 이어지지 못하였다. 사회통합의 전제는 사회적 약

자 사회적 소외계층 등에 대한 국가적 배려를 통한 보편적인 권의 실현과 정치⋅경제⋅문화의 각 

영역에서 균등한 기회가 보장되는 것이며, 사회적 약자가 국가로부터 충분한 보호를 받을 수 있도

록 보장되어야 한다고 연구하였다.

차진아(2012)는 사회적 약자의 인권에 관한연구로 사회적 약자에 대한 유형에 따른 인권보장

의 구체화방향에 대해 연구하였다. 연구에서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이론적 검토와 사회적 약자의 

인권이 어떤 의미를 갖고 어떤 방향으로 발전해야하는지에 대한 모색하였다. 우선 사회적 약자의 

유형은 매우 다양하나, 도시빈민층이나 고령자, 아동⋅청소년 등의 문제도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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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지만, 본 연구에서는 여성, 장애인, 그리고 외국인 근로자에 초점을 맞추어 연구한 결과 사회적 

약자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가의 문제는 단순히 경제적⋅사회적 약자에 대한 최소생계

의 보장이라는 문제를 넘어서 국가질서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쟁점으로 인식되어

야 한다. 그리고 사회적 약자의 유형에 따른, 그리고 그때그때의 경제적 상황 내지 재정적 여건의 

변화에 따른 구체적 지원의 범위와 방법은 계속 논의되어야 하고, 항상 새롭게 결정되어야할 것이

다. 예를 들자면, 양성평등의 문제는 사회적 인식에 따라 그 구체화의 방법 내지 정도가 달라질 

것이며, 외국인 노동자의 인권을 비롯한 다문화⋅다국적 시대의 문제 또한 시대의 변화에 따라 새

로운 대안이 필요하다고 결론지었다.

심기오(2010)는 재난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방재대책 방안을 정책적, 기술적 측면으로 구분하여 

연구하였다. 노인은 대피우선순위를 세분화하고 장애인 및 독거노인의 신소한 대피를 위한 방안을 

주장하였다. 아동은 교육훈련을 강조하였고, 외국인의 언어소통을 보조할 수 있는 매뉴얼 홍보를 

주장하고 있다. 또한 재난 취약자의 소재 파악을 위한 대피 장비확보를 제시하였다.

이 외에도 국립재난안전연구원(2017)이 장애인⋅노인 대상 재난안전 지원관계 법령 및 제도 

개선, 한국여성정책연구원(1998; 2014; 2015; 2016; 2017)이 재난발생 시 피해 여성에 대한 지원 

문제, 한국여성정책연구원(2012; 2013)이 여아에 대한 재난안전관리를 연구한 바 있다. 한국장애

인개발원(2011; 2015; 2016; 2017)에서도 장애인을 위한 재난관리체계 구축 및 재난위기관리 매뉴

얼 및 지원체계 연구 등을 실시한 바 있다. 

다만, 국내의 연구는 사회적 약자로서 재난취약계층에 대한 연구에 있어 장애인, 여성, 노인, 

아동 등을 대상으로 포괄적인 정책 필요성을 논의하고 있으나 이들이 재난 상황에서 필요로 하는 

개별적 욕구에 대한 논의와 이에 따른 재난안전관리 정책 및 매뉴얼 개발에 대한 논의는 부족한 

실정이다. 또한 본 연구의 범위와 특징을 고려할 때, 병원환자나 요양병원의 노인, 영유아, 교정시

설 중 특히 외국인이나 폐쇄병동의 환자에 대한 재난안전관리 문제점에 대한 진단은 사실상 국내

에서는 연구가 거의 드문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런 관점에서 국내외 사회적 약자에 대한 재난안전관리 인권보호 정책 현황 

및 설문조사와 인터뷰를 통해 실태분석으로 향후 재난 발생 시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인권보호 측면

의 지원정책 필요성과 개선방안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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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미국의 재난 발생 시 사회적 약자 인권보호 현황

1. 사회적 약자 인권보호 관련 법제도 현황

1) 사회적 약자의 인권보호 관련 법제도 현황

미국은 재난발생 시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인권보호를 위해 관련 법률을 명확히 제정하고 있지 

않으나, 인권 관련 국제조약과 재난관리 관련 법률을 통해 간접적으로 이를 준용⋅집행하고 있다. 

미국 헌법 제6조 제2문은 합중국의 권능으로써 체결되었거나 체결된 조약에 대해 국가 최고의 법

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각 주의 헌법이나 법률이 이와 달리 규정하고 있더라도 각 주 법관은 조약

에 따라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이는 국제규약이 미국의 최고의 법률로서의 지위를 갖고 있음을 

의미한다(성재호, 2017: 113). 따라서 인권 관련 국제조약인 세계인권선언, 경제⋅사회⋅문화적 권

리에 관한 국제규약, 시민⋅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철폐에 

관한 협약,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등은 미국의 국내법적 효력을 가진다. 

(1) 세계인권선언(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세계인권선언은 인권과 기본적 자유에 대한 보편적 존중과 준수의 증진을 달성할 것을 서약하고, 

이를 위하여 국제연합의 회원국 및 국민들에게 선포한 공통의 기준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세계인권선은 전문과 함께 총 30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모든 사람의 인권과 존엄성, 차별을 받지 

아니할 권리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이를 실행하기 위하여 생명권, 신체의 자유와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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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권, 법의 평등한 보호받을 권리, 이전과 거주의 자유, 혼인, 근로, 교육, 문화 등에 관한 권리를 

규정하고 있다.

특히 세계인권선언 제3조는 모든 사람은 생명과 신체의 자유와 안전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함으로서 안전권을 인권보호를 위한 중요한 권리로 천명하고 있다. 

따라서 세계인권선언은 사회적 약자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 대하여 안전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으며, 국가는 이를 위해 노력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 국제연합의 회원국이 상호 동의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2)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nternational Covenant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은 인류사회의 모든 구성원의 고유한 존엄성 및 

평등하고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인정하는 것이 세계의 자유, 정의 및 평화의 기초가 됨에 따라 이를 

성취하기 위한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 등에 관한 국가 및 개인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이 규약은 총 5장 31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자결권, 근로 및 공정하고 유리한 근로조건, 사회보

험을 포함한 사회보장, 교육, 문화생활 등에 관한 권리를 내용으로 하고 있다. 또한 이 규약의 성실

한 이행을 위하여 규약 당사국들은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조치 및 진전사항에 관한 보고서를 제

출하고, 사무총장은 경제사회이사회에 사본을 송부하여 심의하도록 하고 있다. 

이 규약 PART3에서는 누구나 안전하고 건강한 근로조건에서 근무(Article 6)하도록 보장해야 

하며, 근로자의 가족으로서 모든 아동 및 청소년은 경제적, 사회적 착취와 유해한 직장으로부터의 

건강 또는 생명에 대한 위험에 처하지 않도록 법으로 보장할 것(Article 10)을 명시하고 있다.

(3)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은 국제연합 헌장에 선언된 원칙에 따라 시민적, 정치

적 자유 및 공포와 결핍으로부터의 자유를 향유할 수 있도록 국제연합 헌장상의 국가의 의무와 

책임에 대한 합의문이다. 

이 규약은 총 6장 53조 구성되어 있으며, 자결권, 생명권, 신체의 자유와 안전, 재판의 평등 

등에 관한 권리를 규정하고 있다. 이 규약은 인권이사회를 설치하여 규정된 임무를 수행토록 하고 

있으며, 인권이사회는 이 규약에서 인정된 권리 실현을 위한 조치와 진전사항에 관한 보고서를 

규약 당사국들로부터 제출받아 검토한다.

이 규약 PARTⅡ Article4에서는 이 규약에 동참하는 당사국은 국가적 비상사태(public emergency) 

발생 시 인종, 피부색, 성별, 언어, 종교 또는 사회적 출신에 따른 차별 없이 이 규약이 정하는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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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라 필요한 조치가 그들의 상황과 일치하지 않는 조치나 상황의 긴급성에 대하여 공식적이 

조치를 취하도록 함으로써 안전에 대한 적극적 조치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4) 미주인권협약(American Convention on Human Rights)

미주인권협약은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하여 미주간 특별회의(1967년 부에노스아

이레스)에서 미주기구 헌장에 포함시키는 것을 승인한 것으로, 담당기구의 구성, 권한 및 절차를 

결정한 협약이다. 주요내용은 국가의 의무와 보호되는 권리, 보호수단, 일반 및 임시규정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정인섭 외, 2000: 464-483 인용). 다만, 미주인권협약은 차별 없는 대우와 자유에 

대한 보장을 주요한 내용으로 하고 있어 안전에 대한 사항을 별도로 언급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5)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미주인권협약 추가의정서(Additional Protocol to 

the American Convention on Human Rights in the Area of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미주인권협약 추가의정서는 기본적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가 세계적 및 지역적 차원에서 확인되고 있는 상황에서 권리의 재확인, 발전, 완성 및 

보호 등 이러한 권리가 미주에서 더욱 공고화될 수 있도록 합의한 의정서(산살바도르 의정서)이다

(정인섭 외, 2000: 503-510 인용). 이 의정서는 특별히 노인, 장애인 등의 사회적 약자에 대한 사회

보장의 권리와 아동을 포함한 사회적 약자 유형에 따른 보호 규정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다.

표 Ⅲ-1. 미국 인권 관련 법제도 현황

구분 인권 보호의 주요내용

국제

규약

세계인권선언
인권과 기본적 자유에 대한 보편적 존중과 준수의 증진을 목적으로 국제연합의 회원국 

및 국민들에게 공통의 기준을 제시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 등에 관한 국가 및 개인의 의무를 규정하여 세계의 

자유, 정의 및 평화의 기초 마련에 목적을 둠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

제규약

시민적, 정치적 자유 및 공포와 결핍으로부터의 자유를 향유할 수 있도록 국제연합 

헌장상의 국가의 의무와 책임에 대한 합의문

미국 내

관계

법규

미주인권협약
국가의 의무와 보호되는 권리, 보호수단, 일반 및 임시규정 등으로 구성되며, 이 협약에

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이 국내법적 효과를 가지고 있음을 명시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미주인권협약 추가의정서

노인,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들의 생계수단 보호를 위한 사회보장에 대한 권리를 명시하

고 있으며, 사회적 약자의 유형에 따라 별도의 보호 규정을 두도록 함

2) 재난 발생 시 사회적 약자 지원 관련 법제도 현황

미국은 사회적 약자의 인권호보에 대하여는 국제규약 및 미국 내 관련법에 의거하여 포괄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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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사회보장 등 권리보장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반면, 재난과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사회적 약자

에 대한 지원 문제는 사회적 약자의 범위 규정에 따라 관련 개별법 및 재난관계법규를 직접적으로 

살펴봄으로써 확인할 수 있다. 

미국은 인권보호에 관한 국제규약 및 관련법에 의거하여 사회적 약자에 대한 차별금지와 모든 

분야에서의 형평성 보장을 강조하고 있으며, 이러한 노력은 재난이라는 특수한 상황에서도 동일하

게 적용하는 것을 기본적 전제로 접근하고 있으며(김도형 외, 2017: 53), 2005년 발생한 허리케인 

카트리나 이후 관련법 등을 통해 종합적인 연방차원의 기본법을 개정 또는 보완하여 온 것으로 

확인된다. 

이에 따라 미국의 재난관계법규 및 기타 사회적 약자 유형에 따른 법률상의 재난 발생 시 사회

적 약자 지원에 관한 규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스태포드 재난구호 및 응급지원법(Disaster Relief and Emergency Assistance Act: 

Stafford Act)

스태포드 재난구호 및 응급지원법(Disaster Relief and Emergency Assistance Act: Stafford Act, 

이하 스태포드법)은 1988년 미국의회 상원의원 로버트 스태포드가 주도하여 제정된 법률로서, 자

연재난의 위험감소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 법의 제정배경은 재난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여 

연방정부 및 주정부의 일상적 기능수행에 어려울 경우, 그 지역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신속한 지원과 비상서비스 제공 등 재난복구 관련 특별 조치의 필요성이다. 

이러한 배경 하에 스태포드법은 재난지역에 대한 연방정부의 주정부 지원과 관련하여 ⅰ)현행 

재난구조프로그램의 범위 확대⋅개선, ⅱ)종합적 재난대비 및 지원을 위한 계획, 프로그램, 역량 

및 조직 개발⋅장려, ⅲ)재난대비 및 구조프로그램의 확대 조정 및 대응 달성, ⅳ)정부지원 대체를 

위한 보험의 장려, ⅴ)위험완화조치 권장, ⅵ)공공 및 민간 피해에 대한 연방지원프로그램 제공 등

을 규정하고 있다(최철영, 2014: 521-522).

(2) 국토안보부 충당금법 및 포스트 카트리나 개혁법

국토안보부 충당금법(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Appropriations Act of 2007) 및 카트리나 

이후 위기관리 개혁법안(Post-Katrina Emergency Management Reform Act; PKEMRA, P.L.109-295)

은 9/11테러와 카트리나 재난 이후 미국국토와 국민들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국토안보부의 다양

한 기능과 권한을 규정한 법률이다. 이 법률은 연방위기관리국 (Federal Emergency Management 

Agency; FEMA)을 중심으로 연방기관들이 재난 대응 및 극복을 위해 준비해야 할 내용을 자세히 

명시하고 있으며, 특히 사회적 약자에 대한 특별한 대응책 마련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김도형, 

2017: 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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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감염병 대유행 및 재난대비법(Pandemic and All-Hazards Preparedness Act; 

P.L.109-417)

감염병 대유행 및 재난대비법은 보건 및 인간서비스국 내에 대응차관 (Assistant Secretary for 

Preparedness; ASPR)을 임명하고 2002년에 발효된 공중보건안전 및 바이오테러대비대응법이 보

다 효과적으로 공중보건관련위기로부터 시민, 특히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데 적용될 수 있도록 

연방정부 직원은 물론 주정부, 지방정부 공무원들을 교육훈련 시키고 필요한 권한을 부여하도록 

한 법규이다.

전염병 등 공중보건위기는 초기대응 부재 시 대형재난으로 발전될 가능성이 높은 위기이며 특

히 필요한 의료자원 및 인력에 대한 접근이 부족한 취약계층에게는 재난상황 시 특별한 지원이 

요구된다 할 수 있다. 아울러, 2009년 12월에 공포된 공중보건서비스법(Public Health Service Act)

의 수정안 2802조에서는 국가보건안전전략 (National Health Security Strategy; NHSS)의 법적 권

위와 의무사항을 성문화하였다(김도형, 2017: 54-55).

(4) 기타 개별법령

① 재활법(Rehabilitation Act)

재활법은 주정부 및 지방정부의 각종 프로그램 및 서비스의 제공에 차별이 없어야 함을 최초로 

명시한 법으로서, 장애 시 장애라는 이유로 대피소를 포함한 모든 재난대응시설 및 복구관련프로

그램에 접근이 가능해야 함을 천명하였다. 이러한 원칙은 정부의 직접적인 서비스 뿐 아니라 재해

구호와 관련된 사기업 및 비영리기업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며, 아울러 재난정보의 전달에 있어서

도 장애인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의무를 규정한 법이다(김도형 외, 2017: 56).

② 미국장애인법(The 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 ADA, 2008)

미국장애인법은 총 5개의 장으로 구성된 이 법 중 2장(TitleⅡ 공공서비스)은 주정부 및 지방정

부의 프로그램, 서비스, 활동에 있어서 차별이 없어야 함을 규정하고 있으며 장애인들의 공적활동

은 장애라는 이유로 차별되지 않고 재난 시 대피소를 포함한 모든 시설내의 프로그램에 접근 가능

해야 함을 천명하고 있다(Jones, 2010). 구체적으로는 TitleⅡ에서 지방정부의 장애인 재난지원에 

대한 단계별 접근으로 재난관리계획수립, 장애인에 대한 주의 지원방법, 대피계획, 대피소 운영, 장

애인의 생활복귀, 그리고 응급서비스를 담당할 서비스기관과의 계약 확인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평등원칙은 의원이나 비영리구호조직 등 사적 서비스공급자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

다. 3장은 어떠한 개인도 재난대피 및 복구와 관련된 공공서비스의 이용에 있어 어떠한 차별을 받

지 말아야 함을 법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4장은 재난관련 정보의 전달에 있어서 전화, 인터넷, CCTV 

등 어떠한 경로를 통하여도 장애를 가진 시민이 불이익을 받지 않는 방식으로 전달될 것을 규정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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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김도형 외, 2017: 57).

표 Ⅲ-2. 미국 재난 시 사회적 약지 지원 법제도 현황

구분 내용

스태포드 재난구호 및 응급지원법
자연재난의 위험감소를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그 지역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신속한 지원과 비상서비스 제공 등을 규정하고 있음

국토안보부 충당금법 및 카트리나 이

후 위기관리 개혁법안

9/11테러와 카트리나 재난 이후 미국국토와 국민들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국토안보부의 

다양한 기능과 권한을 규정한 법률임

전국적 각종 위험 대응법
공중보건관련위기로부터 시민, 특히 사회적 약자를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연방정부 직원

은 물론 주정부, 지방정부 공무원들을 교육⋅훈련시키고 필요한 권한을 부여하도록 한 법규임

각종재난 대응 및 대비에 관한 법률
재난위험군과 재난피해취약계층을 포함한 포괄적인 의미의 사회적 약자에 대한 신속하고 

원활 지원을 내용으로 하고 있음

미국복구 및 재투자법
각종 재난 및 보안프로그램을 확대하기 위한 정보 및 네트워크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한 예산을 

규정

재활법
주정부 및 지방정부의 각종 프로그램 및 서비스의 제공에 차별이 없어야 함을 최초로 명시한 

법임

미국장애인법
주정부 및 지방정부의 프로그램, 서비스, 활동에 있어서 차별이 없어야 함을 규정하고 있으며, 

재난시 대피소를 포함한 모든 시설내의 프로그램에 접근 가능해야 함을 규정하고 있음

2. 재난 발생 시 사회적 약자에 대한 접근 방법

미국은 명시적으로 사회적 약자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지는 않으나, 인권보호에 관한 법률을 

살펴 볼 때, 인종, 피부색, 성별, 언어 종교 또는 사회적 출신에 있어 상대적 취약성을 갖거나 노인, 

장애인, 노동자 등 경제적 활동에 있어 취약한 계급으로 분류 가능하다. 

또한 재난 관련 법률에서는 취약성(vulnerability)을 띄는 집단 또는 장애인에 대해 명시적으로 

언급하고 있으나 이들 대상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하는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직접적인 사회적 약자로서 재난 취약성을 갖는 대상에 장애인이 주된 대상으로 나

타나고 있다. 

이러한 특징과 관련해 인디애나 대학 김00 교수(2018.07.19. 국가위기관리학회 하계학술대회 토

론의견 중)는 미국 사회에서 사회적 약자라는 개념적 분류는 일반적이지 않은 것으로 인식된다고 

밝힌 바 있다. 이는 사회적 약자는 상대적 개념으로 반대편에 사회적 강자로 분류되는 계층의 존재

를 인정해야 하나 이러한 인식은 드물기 때문이며, 오히려 사회적으로 ‘특별한 욕구(Special Needs, 

이하 특별한 욕구)’를 갖는 집단에 대한 관심을 갖는 것으로 설명한다.

장애인 정책 컨설턴트인 Kailes(2000)은 ‘특별한 욕구’라는 용어 자체가 재난 서비스 및 비상관

리 분야에서 널리 사용되는 용어로 장애인, 심각한 정신질환, 소수 그룹, 비영어권 아동, 노인(특

히, 질병 또는 예방센터의 관리대상이 되는 연령대) 집단을 지칭하는 용어로 사용되며, 상대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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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잡하고 다양한 관심사항과 과제를 갖는 그룹으로 설명한다. 특히 이들은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재난관리 프로그램이나 비상대응계획에서 벗어나는 욕구를 가진다는 점을 제외하면 공통점이 거

의 없다5)는 특징을 지닌다. 

특히 Kailes(2005)은 이런 특징을 갖는 계층이 분류방법에 따라서는 전체 인구의 50%이상을 

차지할 수도 있어 ‘특별한 욕구’라는 용어 자체가 무의하며, 오히려 이들 그룹을 중심으로 정책이 

설계되면 오히려 모든 집단에서 불만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기도 한다6). 그리고 비상관리

자는 이를 대체하기 위해 보다 명확하게 재난 경고, 대피, 보호 및 기타 서비스에 대한 수요를 갖

는 사람들의 특정한 상황을 나타내는 용어를 직접 사용할 것을 주장한다. 

따라서 미국 사회에서 재난 발생 시 사회적 약자에 대한 접근은 전통적으로 분류되는 사회적 

약자 그룹보다는 ‘특별한 욕구(Special Needs)’를 갖는 계층으로 분류하고 있다는 특징을 지닌다. 

한편 실무적 측면에서 살펴볼 때 재난 발생 시 사회적 약자의 문제에 대해서 FEMA(2008)는 “Interim 

Emergency Management Planning Guide for Special Needs Populations(특수한 욕구를 가진 계층을 

위한 임시 비상관리계획 가이드라인”을 마련7)하고 있으며, 국가재난대응계획(NRF, National Response 

Framework), 국가사고관리체계(NIMS, National Incident Management Systems) 등에 ‘특별한 욕구

를 갖는 계층’에 대한 정의와 고려를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는 점에서 보다 실무적 측면에서 사회적 

약자에 대한 문제가 고려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Interagency Security Committee(2013)는 

제소자 대상의 비상관리 프로그램을 마련하면서 특수 계층(special populations)이라는 용어를 통해 

아동보호센터 시설 이용자, 별도의 추가적인 도움을 필요로 하는 개인, 방문객, 환자, 수감자들을 

다루기도 한다.

특별히 상기 FEMA(2008)가 발표한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국가재난대응계획(NRF)에서는 ‘특별한 

욕구(Special Needs)’를 ‘독립성(완전성) 유지(Maintaining independence)’, ‘의사소통(Communication)’, 

‘이동성(Transportation)’, ‘수퍼비전(Supervision)’, ‘의학적 보호(Medical care)’에 있어서 재난 전, 진

행기간, 후에 걸쳐 한계를 보이는 경우로 정의하고 있다. 특히 이런 문제로 인한 추가적 지원을 필

요로 하는 사람들은 장애가 있거나, 노인이거나 아동, 영어능력이 현저히 제한되거나 영어가 모국

어가 아닌 사람 혹은 교통 약자를 포함하기는 한다(FEMA, 2008: 5).

그러나 1차적으로 이들 다섯 가지 분류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한다(FEMA, 2008: 5-6). 첫째, 

‘독립성 유지’는 일상에서 의료용품, 휠체어 등의 의료장비, 반려동물을 포함한 간병인 등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의미한다. 둘째, ‘의사소통’은 재난 정보의 수신 및 응답을 방해하는 한계점을 가진 

5) Kailes(2005)에 따르면 가령, 노인의 경우 유일한 공통점은 나이가 많다는 점이며 이 외에는 서로 명확하게 경계지을 

수 있는 공통점은 없다는 점이다. 

6) 이와 관련해 Kailes(2002)은 장애가 ‘특별’ 또는 ‘불행한 소수’가 아니라 인간 경험에서 발생 가능한 일반적 특징으로 

다른 일반인과 동일한 성격의 특성, 관심사 및 욕구를 가진 다양한 세계 인구의 일부라는 점을 주장하기도 하였다. 

7) 이 가이드라인에서는 예시적으로 2005년 발생한 허리케인 카트리나 사례를 토대로 50세 이상의 고령 인구로 대피 시 

지원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나, 차량이 없어 신속한 대피한 얼운 사람들까지도 포함하여 설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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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으로 청력, 시각, 언어, 인지 또는 지적 한계 뿐만 아니라 언어적 숙달 정도로 인해 재난 지원

이나 요청에 대한 방법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의미한다. 셋째, ‘이동성’은 운전할 수 없거나 

차량이 없는 사람들로 성공적인 대피를 위해 교통 지원이 필요로 되는 사람들을 의미한다. 넷째, 

‘수퍼비전’은 재난 전이나 진행기간, 그 후 간병인 또는 가족이나 친구 등의 지지를 잃거나 새로운 

환경 대처(재난 상황에서 위험에 대한 상황평가와 적절한 반응의 인지 능력)가 어려운 사람들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의료적 보호’는 자급자족은 물론 간병인이나, 가족, 친구로부터 충분한 지

원을 받지 못해 온 개인으로 지속적인 관찰과 치료의 필요성을 안고 있어 전문적인 의료 전문가의 

지원을 필요로 하는 개인을 의미한다.

결론적으로 미국의 재난 발생 시 사회적 약자에 대한 접근방법은 ‘특별한 욕구’를 가진 계층으

로 정의하고 있으나 이는 일률적으로 구분되는 특징을 지닌 사회구성 그룹으로서 성별, 장애, 연령, 

인종, 언어 등으로 특징되는 개인이 아니라 재난이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특별한 고려와 

지원을 마련해야 하는 사람들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3. 재난 발생 시 사회적 약자 인권보호를 위한 지원 정책 현황

1) 국가재난대응계획(NRF: National Response Framework)

연방정부의 재난대응체계는 국가재난대응계획(NRF: National Response Framework)에 의하여 

운영된다. 미국의 국가재난대응계획은 주정부와 지방정부의 재난대응과 복구활동을 강화하기 위

한 연방정부의 재원 및 활동지원체계를 기술하고 있으며, 각 세부정책들의 계획 및 운영상의 가이

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재난 발생 시 대피 등 행동 매뉴얼도 이러한 국가재난대응계획이라는 전반적인 틀에 의거

하여 기능별로 작성되어 있으며, 사회적 약자에 대한 특별한 피난지원 대책도 이러한 범주에서 

운영되고 있다. 즉 연방차원의 기본계획 속에서 대응기능별로 지향하는 목적과 이의 목적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방법으로 비상대응조직의 총괄지휘체계, 피해시나리오, 그리고 기능별 책임기관과 

협조기관 및 지원대상 등의 지침을 규정한다. 이후 연방정부와 주정부, 지방정부의 개별 법제 및 

세부계획을 마련하여 이를 통해 구체적인 재난대응기능에 필요한 세부요소를 마련하는 상호연계

적인 구조를 띠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NRF는 재난발생시 연방정부 기관이 담당하고 있는 두 가지 주요 기능으로서 재난지원(Federal 

Disaster Assistance) 기능과 비상지원(Emergency Support) 기능을 규정하고 있다. 재난지원은 주요

재난이 발생할 경우 주정부, 지방정부, 기타 재난관련 자율단체들에게 필요한 자원 및 재원을 지원

하기 위한 것으로 대부분의 연방지원은 주지사의 요청에 의해 대통령의 선언이 있을 때에 한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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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어지게 된다. 비상지원은 재난을 당한 주가 비상상황에서 가장 필요로 할 것으로 여겨지는 활동을 

수송(transportation), 통신(communication), 공적사업 및 엔지니어링(public works and engineering), 소방

(fire-fighting), 위기관리(emergency management), 집단구조, 주택 및 인간서비스(mass care, housing 

and human services), 자원지원(resource support), 보건의료서비스(health and medical services), 도시

수색 및 구조(urban search and rescue), 위험물질(hazardous materials), 농업 및 자연자원(agriculture 

and natural resources), 에너지(energy), 공공안전 및 안보(public safety and security) 등 12개의 비상

지원기능으로 유형화하여 각각의 기능에 대한 권한, 활용자원, 대응능력을 바탕으로 주무기관을 

명시하고 그에 대응하는 주나 지방정부차원들의 기구들과 협력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또한 재난상황에서 사회적 약자에 대한 연방정부 차원의 주요 기관에는 국토안보부의 기관상호 

간 조정위원회와 연방파트너십부, 국가보안 원격통신 자문위원회, 보건 및 인간서비스국 기관 간 공

중보건 및 의료대응태스크포스 등이 있다. 기관상호간 조정 위원회(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Interagency Coordinating Council on Emergency Preparedness and Individuals with Disabilities)는 

재난상황 시 장애인들의 안전 및 보안을 적절히 확보하는 역할을 연방정부가 확실히 담당할 수 

있도록 국토안보부내에 설치되어 있다. 연방파트너십부(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Federal 

Partnership for Interoperable Communications)는 재난상황 시 연방정부의 재난관련정보 소통과 관련

된 기술 및 운영 업무를 담당한다. 국가보안 원격통신 자문위원회(National Security Telecommunications 

Advisory Committee)는 사회적 약자 지원에 대한 국가의 주요 보안 및 위기대응도전에 대한 의제들

을 정기적으로 논의한다. 보건 및 인간서비스국 기관 간 공중보건 및 의료대응태스크포스(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 Interagency Public Health and Medical Preparedness Task Force)는 

국토안보 대통령령(Homeland Security Presidential Directive; HSPD) 21조에 따라 공중보건 및 의료

대비를 수행한다.

알라바마, 캘리포니아, 플로리다, 메릴랜드, 뉴욕 주 등 주정부에서는 긴급계획을 작성하는 과

정에서 계획수립단계부터 매우 상세하게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고려하도록 하고 있다. 예를 

들어, 알라바마주 코드 31-9B-3 (위기 및 재난계획 의무사항)에 의하면 신체적, 정신적, 감각적 제

약 등으로 인해 의료적 지원이 필요한 약자를 위한 피난 및 대피소 설치에 관한 기본적인 내용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들의 후송에 관한 내용도 명시하고 있다. 캘리포니아 정부코드 8589.6 2항에서

는 재난발생시 특별한 지원이 필요한 약자의 유형을 명시하고 있는데, 즉 장애인, 발달장애인, 노

인, 영어가 주요언어가 아닌 집단, 장기의료기관투숙자, 주거형 공동체 지원기관 투숙자 등을 포함

하고 있다. 메릴랜드 주정부 코드 9-2403에서는 장애인 중에서도 특히 청각장애인들의 재난대피 

및 구호에 관한 내용을 상세히 명시하고 있으며, 뉴욕주 행정명령 2-B조항에서는 재난피해에 취약

한 노인, 저소득층, 장애인 계층에 대한 특수한 대비의무 및 프로그램 조성을 의무화하고 있다.

이밖에도 많은 주법의 조항에서 사회적 약자 관련 재난계획수립을 주도적으로 수립하여야 함

을 명시하고 있다. 캘리포니아, 로드아일랜드, 플로리다 등의 주에서는 주공무원들에게 재난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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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들을 보호할 책임을 부여하고 있으며, 캘리포니아, 플로리다, 뉴저지 주에서는 재난상황 시 

신속하고 용이하게 장애인들에게 필요한 대피 및 구호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장애인 등록부 작

성을 조례로 의무화하고 지속적으로 운용 중에 있다.

이뿐 아니라 법령 내에 사회적 약자들의 구조나 구호에 필요한 특수한 장비의 비치를 명시한 

주도 있는데, 장애인용 대피소 (플로리다), 장애인용 통신장비 (코네티컷, 오래곤),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정보자료 및 교육프로그램 (플로리다, 메인, 오클라호마), 장애인에 특화된 대피계획 (일리노

이, 오래곤) 등의 수립을 법으로 의무화하고 있다.

표 Ⅲ-3. 사회적 약자 지원 관련 계획 매뉴얼 및 조직 현황

구분 내용

연방정부

차원

국가재난 대응계획

주정부와 지방정부의 재난대응과 복구활동을 강화하기 위한 연방정부의 재원 및 

활동지원체계를 기술하고 있으며, 각 세부정책들의 계획 및 운영상의 가이드라인

을 제시하고 있음

기관상호간 조정 위원회
재난상황시 장애인들의 안전 및 보안을 적절히 확보하는 역할을 연방정부가 확실히 

담당할 수 있도록 국토안보부내에 설치되어 있음

연방파트너십부 재난상황시 연방정부의 재난관련정보 소통과 관련된 기술 및 운영작업을 담당함

국가보안 원격통신 자문위원회
사회적 약자 지원에 대한 국가의 주요 보안 및 위기대응 도전에 대한 의제들을 

정기적으로 논의함

주정부

및

지방정부

차원

알라바마, 캘리포니아, 플로리다, 메

릴랜드, 뉴욕 주 등

주정부에서는 긴급계획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계획수립단계부터 매우 상세하게 장

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고려하도록 하고 있음

캘리포니아, 로드아일랜드, 플로리다 등 주공무원들에게 재난시 장애인들을 보호할 책임을 부여하고 있음

캘리포니아, 플로리다, 뉴저지 주 등
재난상황시 신속하고 용이하게 장애인들에게 필요한 대피 및 구호서비스를 제공하

기 위해 장애인 등록부 작성을 조례로 의무화함

2) 특수한 욕구를 가진 계층을 위한 임시 비상관리계획 가이드(Interim Emergency 

Management Planning Guide for Special Needs Populations)

FEMA(2008)은 “특수한 욕구를 가진 계층을 위한 임시 비상관리계획 가이드(Interim Emergency 

Management Planning Guide for Special Needs Populations)”를 통해 정부 산하의 지역 공공기관이 

긴급운영계획을 수립 시 특수한 욕구를 가진 쳬층과 관련하여 고려해야 할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이들에 대한 고려 사항으로는 계획의 기획 관련 참여자 및 역할, 특수수요계층 평가 및 등록, 

위기관리 커뮤니케이션 및 공공정보 제공, 대피소 및 다수보호시설, 대피 및 이동방법, 인간봉사 

및 의료서비스 관리 등이 있다(FEMA, 2008: 1-2).

이 가이드는 위기관리 담당자기 임시 비상관리계획을 수립 할 때에 다루어야 하는 핵심시항으

로 8가지를 제시하고 있다(FEMA, 2008: 7-8). 첫째, 지역사회의 인구통계학적 특성과 긴급상황 

시에 다양한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지원 유형에 대해 숙지하고 있어야 한다. 둘째, 긴급상황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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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주민들의 직접적인 준비를 강조하는 정확한 교육프로그램을 수립해야 한다. 특히, 지역사회의 

전 구성원에게 전달될 수 있는 형식과 언어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셋째, 지역 시민 의회나 

특수수요계층의 대표자들과 같은 이해관계자와의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특히, 위기관리 관리

자는 지역사회의 자원에 대한 이해와 개별 기관들의 낭비적 행동을 예방할 수 있도록 파트너십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넷째, 주요 상황 변화에 따른 후속조치가 반영될 수 있도록 계획이 실시간

으로 업데이트 되도록 해야 한다. 다섯째, 추가적인 긴급자원을 원활히 수급하기 할 수 있도록 인

접 지역사회와 상호지원 조약이나 양해각서를 체결한다. 여섯째, 위기관리계획의 긴급 상황 대응

이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역사회의 이해관계자간의 의사소통 채널을 확보해야 한다. 일곱

째, 계획에 따라 모든 이해관계자들의 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여덟째, 특수수요계층을 포함한 

연습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에 따른 가이드라인의 구성은 네트워크와 역할 계획, 평가 및 등록절차, 비상통신 및 공공정

보 제공 방법, 방호계획, 대피계획, 수송, 휴먼서비스 및 의료관리, 복구,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으

로 구성하고 있다.

첫째, 네트워크는 주정부 내에서 광범위한 범위에 걸쳐 설정하고 있다. 여기에는 주정부와 비

상관리기관, 민간대응조직(CERT), 소방, 의료, 자원봉사자 그룹은 물론, 지역 비상관리계획위원회, 

대응기관, 광역응급의료 대응시스템, NGO, 병원 및 간호사협회, 재향군인회 등 재난 발생 시 비상

관리를 참여하는 모든 그룹으로 설정함으로써 각급 기관이 ‘특별한 욕구를 가진 계층’에 대한 고

려를 해야 함을 의미하며, 역할 설정 측면에서 주정부 및 지역 정부 비상관리자, Special Needs 

자문위원회 및 자문가의 역할 계획방향 등을 제안하고 있다.

둘째, 역할과 평가 또한 광범위한 범위에 걸치며, 여기에는 사회봉사 사업 목록, 교통약자 지원

제공자, 자동차 소지자 현황, 보건부서, 공익사업자, 각급 모임, 양로원, 장기요양시설, 보조기구 제

작업체, 학교, 병원, 노숙자지원소 등에 대한 현황과 평가결과를 리스트 업 하도록 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들 리스트는 재난 발생 전에 기관 간 상호 공유하며, 적어도 연간단위로 지속적으로 

업데이트 하도록 하고 있다. 물론, 이런 리스트는 자격요건, 비상사태 시 도움에 대한 필요성 인지, 

정보공개에 대한 거절 등을 고려해 개인의 자발적 등록으로 개인단위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다. 

이 외에도 지역정보(GIS) 등으로도 함께 구축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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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필라델피아시 보건국 제작 ‘Everybody Ready 3.0'.

그림 Ⅲ-1. 응급상황 대비 계획 핸드북 상 대피키트 목록

셋째, 비상통신 및 공공정보 제공으로는 비상경보시스템과 비상경보시스템으로 전달이 어려운 

사람들에 대한 비상경보 방법까지도 고려하도록 하고 있다. 비상경보시스템 외의 방법으로는 911

에서 직접연락, 자동다이얼링 프로그램, 다중통화시스템(Phone Tree), 문자서비스(Text Messaging), 

이메일 경고, 웹사이트, 직접 방문경고 등을 제시하고 있으며, 이 외에도 기술적으로 전달이 불가할 

수 있는 다양한 상황에 대해 고려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넷째, 방호계획으로 재난 발생 시 가장 중요한 요소로서 대피소에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이들

을 위한 특별한 대피소(Specialized Shelters)를 마련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는 국가재난대응계획(NRF)

과 FEMA의 지원 사항에도 포함을 하고 있다.

자료: 필라델피아시 보건국 제작 ‘Everybody Ready 3.0'.

그림 Ⅲ-2. 응급상황 대비 계획 핸드북 상 대피소 체류 공간계획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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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섯째, 대피와 관련해서는 지역 비상관리자로 하여금 재난 발생 시 대피소까지 공동체의 대피

를 위해 필요한 수송서비스를 계획하도록 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여섯째, 수송은 대피의 핵심사항으로 교통지원에 대한 개인 수요 파악, 수송자원의 확인, 비상

수송 시스템 운영 시 고려사항으로 구성하고 있다.

일곱째, 휴먼서비스 및 의료관리로 휴먼서비스는 ESF 6-Mass Care를 위한 협력으로 FEMA와 

공동으로 지원하며, 식음료, 심리상담, 재난 이후 고용문제, 사례 관리 등에 관한 고려를 의미한다. 

반면, 의료관리는 의료 자원의 파악과 협력계획, 약품의 제공, 환자 이송 등에 관한 사항을 고려하

도록 하고 있다.

여덟째, 복구는 상기 사항과 관련하며, 아홉째, 교육훈련에 대해서는 비상대응자의 훈련, 공동체 

기반의 교육훈련, 자원봉사자 훈련, 비상관리 기관의 훈련 등에서 고려할 사항과 국가단위 훈련 프

로그램으로 국토안보부(DHS)가 운영하는 HSEEP(Homeland Security Exercise and Evaluations Program)

에 몇 가지 상황을 고려하도록 하고 있다.

3) 입소자 비상관리 프로그램(Occupant Emergency Programs: An Interagency 

Security Committee Guide)

미국은 특별히 부처간안보협력위원회(Interagency Security Committee)가 2013년 마련한 입소

자 비상관리 프로그램은 아동보호센터 입소자, 방문객, 환자, 수감자를 대상으로 비상관리 프로그

램 가이드를 마련하고 있다.

비상상황은 화재, 연기, 의료응급상황, 재해, 폭발 위험 등이나, 작업장 폭력, 시민소요, 심각한 

기상 이변, 기반시설 마비나 테러위협 등을 포함한다. 또한 비상상황 발생 시 주된 계획은 대피활

동에 있으며, 비상경고, 피난장소의 지정 및 피난보조 장비의 사용 등에 대한 마련과 대피절차 등

을 포함한다. 특히 피난의 핵심요소로 의사소통을 비상계획의 핵심 구성요소로 파악하고 비상대응

을 위한 통신체계를 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이 계획은 특별히 ‘특별한 욕구(Special Needs)’나 의료적 사항에 대해 고려할 것을 권고하

고 있다. 즉 이동성에 대한 요구사항이나 신체적 활동 지원, 특수한 영양 요구, 개인위생 등에 대한 

사항을 비상계획에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개인별 의료적인 지원 필요성에 대한 사항과, 긴급 

사태 시 3일 간 약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의약품에 대한 정보를 함께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

4) 장애인과의 상호교류 가이드(A Guide to Interacting with People who have Disabilities)

미국 국토안보부는 “장애인과의 상호교류 가이드(A Guide to Interacting with People who have 

Disabilities)”를 수립하여 장애인들의 시민권(인권) 및 시민적 자유를 보호하기 위하여 국토안보부 

직원 및 위임수탁기관 종사자들의 장애인 간의 상호활동에 대한 방법을 안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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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안보부 직원과 종사자들이 장애에 대한 부정적 사회적 통념을 개선시키기 위하여 장애에 

대한 설명을 자세히 하고 있다. 또한 직원들이 장애유형에 대한 정확한 용어를 사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각 장애유형에 따른 의사소통 방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이 가이드는 장애유형을 청각장애, 시각장애, 언어장애, 거동장애, 지적장애, 발달장애 등과 겉

으로 쉽게 판단할 수 없는 장애 유형까지 세분화하여 상호교류 및 의사소통 시 유의해야 할 사항

이나 조언 등을 설명하고 있다.

※ 자료 : UCSF 긴급대피절차

그림 Ⅲ-3. 장애인들을 위한 긴급대피 지침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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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재난 발생 시 사회적 약자 지원 사례와 특징

1) 플로리다 주 노인국

플로리다 주는 온화한 날씨와 유명한 휴양관광지들을 많이 보유하고 있어 미국 내에서도 가장 

많은 노인들이 살고 있다. 이와 반해 허리케인, 폭풍 등으로 인한 자연재해에 매우 빈번하게 노출

되어 왔고, 이런 자연재난이 발생할 때마다 노인들의 피해가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다. 

특히, 노인들의 경우 재난이 발생할 경우, 신체적 정신적 한계점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젊은 성

인보다 적절한 대피나 대응이 어렵기 때문에 이들 집단이 겪는 피해는 상대적으로 더 심각하였다. 

이에 플로리다 주정부에서는 플로리다 주민 중에서도 특히 노인들의 안전과 복지에 정책의 최우선

을 두고 플로리다 노인국(Department of Elder Affairs)을 설치하여 다양한 정책을 수행하여 왔으며, 

2015년 여름에는 노인들의 재난대응을 위한 종합 가이드(Disaster Preparedness Guide for Elders)를 

발간하여 보급하였다.

2) 보스턴 시 재난대응형평 심포지움

2005년 카트리나 이후 보스턴 시정부는 지역 내 다양한 관련단체가 주축이 되어 추진한 장애인 

대피지원 프레임워크는 추후 다른 지역의 장애인 대피정책의 근간이 되었다. 2006년 12월, 보스턴

의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계층이 재난발생시 적절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지원 프레임워크를 구축

하기 위해 하버드공중보건대응보건센터, 보스턴 공중보건위원회, 메사츄세츠 커뮤니티보건센터협

의회 등 다양한 지역 내 공사기관들이 모여 “재난대응형평성: 보스턴 내 특수 의료필요집단을 위한 

협력적 심포지움(Equity in Preparedness: A Collaborative Symposium for Populations with Special 

Health-Care Needs in Boston)”을 개최하였다.

보스턴시의 이러한 통합적 사회적 약자 지원 프레임워크의 구축 노력은 메사츄세츠 주는 물론 

미국 전체에서 최초의 시도였을 뿐 아니라 관주도가 아닌 공동체 기반 조직(CBO; community-based 

organization)을 사회적 약자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이다. 즉 사회적 약자를 재난대응계획에 

포함시켜 재난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상황 즉, 비상구조, 보건교육, 정신건강, 이동치료 등

의 내용을 다 포괄하는 계획을 수립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표 Ⅲ-4. 재난 시 사회적 약자 인권보호 지원 사례

구분 내용

플로리다 주 노인국
노인들의 안전과 복지에 정책의 최우선을 두고 다양한 정책을 수행하여 왔으며, 2015년에는 노인들

의 재난대응을 위한 종합 가이드(Disaster Preparedness Guide for Elders)를 발간하여 보급함

보스턴 시 재난대응형평 

심포지움

사회적 약자를 재난대응계획에 포함시켜 재난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상황 즉, 비상구조, 

보건교육, 정신건강, 이동치료 등의 내용을 포괄하는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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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일본의 재난 발생 시 사회적 약자 인권보호 현황

1. 사회적 약자 인권보호 관련 법제도 현황

1) 일본 인권 관련 법제도 현황

(1) 일본 헌법

일본 국민은 정당하게 선출된 국회의 대표자를 통해서 행동하고, 국민과의 화합의 성과로 나라 

전역에 걸쳐서 자유가 가져오는 혜택을 확보하고 정부의 행위에 의해서 다시 전쟁의 참화가 일어

나지 않게 하겠다고 다짐하며, 주권이 국민에 간직하겠다고 선언한 일본 헌법은 제14조에 귀족 

제도의 금지, 양성의 평등, 선거권의 평등, 교육의 기회 균등을 정하고 불합리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다. 특히 일본 헌법 상 인권교육에 대한 명문의 규정은 없으나 제11조에서 ‘국민은 모든 기본적 

인권의 향유를 방해 받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헌법이 국민에게 보장하는 기본적 인권은 침해될 수 없는 영구적 권리로서 현재와 장래의 

국민에게 부여된다.’라고 규정하여 ‘기본적 인권의 향유’를 보장하고 있으며, 제10장 제97조에서 

‘이 헌법이 일본국민에게 보장하는 기본적 인권은 인류가 오랜 세월동안 자유획득을 위하여 노력한 

성과이며, 이러한 권리는 과거 수많은 시련을 이겨내고 침해할 수 없는 영구적 권리로서 현재 및 

미래 국민에게 신탁된 것이다.’라고 규정함으로써 인권보호를 헌법 상 보장된 권리로 보고 있다.



제3장 국내외 대형재난 시 사회적 약자 인권보호 현황 47

(2) 인권 교육 및 인권 계발의 추진에 관한 법률

일본은 인권 존중의 시급성에 관한 인식 고조, 사회적 신분, 문벌, 인종, 신념 또는 성별에 의한 

부당한 차별의 발생 등의 인권 침해 상황 그 외 인권 옹호에 관한 내외 정세에 비추며 인권 교육 

및 인권 계발에 관한 시책 추진에 대한 국가, 지방 공공 단체 및 국민의 책무를 밝히는 동시에 

필요한 조치를 정함으로써 인권 옹호에 기여하기 위하여 ‘인권 교육 및 인권 계발의 추진에 관한 

법률(법률 제147호)’을 제정하였다. 

이 법은 본문 9개 조항(부칙 2개 조항)으로 구성되며, 인권교육과 인권계발은 학교, 지역, 가정, 

직역(職域), 그 밖의 다양한 곳을 통해 국민이 그 발달 단계에 따라 인권존중의 이념에 대한 이해를 

심화하고 체득할 수 있도록 다양한 기회의 제공, 효과적인 수단의 채용, 국민의 자주성 존중 및 

시행기관의 중립성 확보를 목표로 시행되어야 한다(제3조)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7조에서 ‘국가는 인권교육 및 인권계발에 관한 기본적인 계획을 수립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며, 정부는 매년 국회에 정부가 마련한 인권교육 및 인권계발 시책에 관한 보고를 제출할 것

을 규정하고 있어, 인권존중에 대한 국가와 국민의 책무를 강조하고 있다(법무부, 2010: 11-17).

(3) 장애인 기본법

일본 장애인 기본법은 모든 국민이 장애의 유무에 상관없이 동일한 기본적 인권을 향유하는, 

대신할 수 없는 개인으로서 존중되는 것이라는 이념을 기본으로 모든 국민이 장애의 유무에 따라 

가리지 않고, 상호 인격과 개성을 존중하면서 공생하는 사회를 실현하는 장애인 자립 및 사회 참

여 등을 위한 시책에 관한 기본 원칙을 정하고, 국가 지방 공공 단체 등의 책무를 밝히는 동시에, 

장애인의 자립 및 사회 참여 등을 위한 시책의 기본이 되는 사항을 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자립 및 

사회 참여 등을 위한 시책을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하는 법률이다.

1993년 개정된 장애인 기본법은 2004년 재개정되었으며, 법률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

째, 누구라도 장애인을 상대로 장애를 이류로 해서 차별 및 권리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기본이념의 확립이다. 이것은 당시 국제연합에서 추진하고 있었던 장애인에 대한 차별

을 금지시키고 사회참가를 촉진시키기 위한 장애인 권리조약의 영향을 받은 것이라 할 수 있다. 

둘째, 종래 국가가 책임지고 있던 장애인 기본계획의 책정의무를 국가뿐만 아니라 지방자치 단체

에게도 그 책임을 전수한 것이다. 앞으로 장애인 시책은 시읍면이 서비스 실시주체가 되므로 거주

지에서 가까운 시읍면이 장애인 계획을 책정하는 것을 실질적인 서비스 시행에 있어 의미가 있다

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시읍면을 관리하는 도도부현의 계획, 거기다 국가 전체의 계획이 어우러져 

완성된 서비스의 목표, 내용, 대상 등의 설정은 장애인이 지역에서 생활할 수 있는 지원체제를 확

립하는데 있어 중요한 부분이 아닐 수 없다. 셋째, 장애아동과 비장애아동이 서로 이해할 수 있도

록 교류교육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기 위해 공동교육이라는 단어를 첨가한 것이 주목할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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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인 장애인 복지계획을 실행하기 위한 지원 시스템이 적절히 기능하기 위해서는 차별이라는 

의식을 버리고 협력자로서 활동하는 인재를 육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다 동기부터 다양성에 대해 

이해하면 함께 공부하고 서로를 이해하는 것이 장래 사회 속에서 함께 생활하는데 기반이 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른 이 법에서 장애에 대한 중요한 구분은 신체장애인, 정신지체 장애인, 정신장

애인, 장애아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4) 고령자, 장애자 등의 이동 등의 원활화 촉진에 관한 법률(배리어 프리 법)

일본은 고령자, 장애자 등의 이동 등의 원활화 촉진에 관한 법률, 이른 바 배리어 프리(BF) 법

을 마련하여 고령자, 장애자 등의 자립된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을 확보하는 것의 중요성에 비추어, 

공공 교통 기관의 여객 시설 및 차량 등 도로, 주차장, 공원 시설 및 건축물의 구조 및 설비를 개선

하기 위한 조치로, 일정한 지구에서의 여객 시설, 건축물 및 이들 간의 경로를 구성하는 도로, 역, 

광장, 통로, 기타 시설의 일체적 정비를 추진하기 위한 조치 및 기타 조치를 강구함으로써 고령자, 

장애자 등 이동 및 시설 이용 상의 편리성 및 안전성 향상의 촉진을 도모하여, 공공의 복지 증진에 

기여하도록 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 법은 사회적 약자 중 고령자, 장애자 등의 이동 및 시설 이용, 

그리고 안전에 대한 부분을 일부나마 직접적으로 보장하고 있는 법률로 이해된다.

그림 Ⅲ-4. 시즈오카현 공영아파트 유니버셜 디자인 도입 사례

(5) 남녀공동참획사회기본법

남녀공동참획사회기본법은 2012년 남녀의 인권이 존중되고 사회 경제 정세의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풍부하고 활력 있는 사회를 실현하는 것의 중요성을 감안, 남녀 공동 참여 사회 형성에 

관한 기본 이념을 정하고, 국가, 지방 공공 단체 및 국민의 책무를 밝히는 동시에 남녀 공동 참여 

사회의 형성 촉진에 관한 시책의 기본이 되는 사항을 정함으로써, 남녀 공동 참여 사회의 형성을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법률로 마련되었다. 특히 이 법에서는 다양한 사회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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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재난관리 계획에 있어서도 남녀의 동등한 참여에 의한 계획 수립을 보장할 것으로 제시하고 

있다.

주요한 내용은 다음과 같이 구성하고 있다. 첫째, 남녀 공동 참여 사회를 실현하기 위하여, 남

녀 공동 참여에 대한 마을 주민 의식의 양성이나, 고정적 역할 분담 의식의 변혁을 도모해, 누구나

가 인간으로서 평등함을 재인식해 갈 수 있는 사회 만들기를 진행한다. 둘째, 남녀가 함께 안심하

고 건강하게 살기 위한 조건 정비를 위하여 각각의 인권이 존중되어, 남녀가 성별이나 신체적인 

차이로 차별받지 않고, 안심하고 건강하게 살아 갈 수 있는 조건 정비를 진행한다. 셋째, 가정⋅지

역⋅직장과 같은 생활의 다양한 장면에서, 남녀가 함께 서로 협력하면서 사회 참여를 할 수 있도

록, 가정, 생활, 지역 활동이나 고용 기회의 균등, 워크⋅라이프⋅밸런스의 실현 등을 지향한 준비를 

진행한다. 넷째, 여성의 능력을 살리기 위한 적극적 방책으로 여성이 충분히 능력을 발휘해 가는 

등, 여성 자신이 행동하고, 적극적인 사회 참여를 도모해 가는 것이 사회적인 지위나 평가, 사회의 

구조를 바꾸어 가는 것으로 연결되는 것으로부터, 여성의 등용 등, 여성의 능력을 살리기 위한 적

극적 방책을 추진한다. 다섯째, 평화에의 공헌, 국제 협조와 문화의 창조, 지역개발의 중요한 기둥

으로서 임하고 있는 평화 행정에 대해서, 남⋅여가 함께 참여하고 임하는 것과 동시에, 국제 교류

나 지역의 전통 문화의 계승을 도모하는 등, 다양성을 서로 인정하는 사회 만들기를 추진한다.

(6) 남녀 고용 기회 균등법

남녀 고용기회 균등법은 법아래 평등을 보장하는 일본 헌법의 이념에 기반하여, 고용 분야에서

의 남녀의 균등한 기회 및 대우의 확보를 도모하는 것과 함께 여성 근로자의 취업에 관해서 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의 건강 확보를 도모하는 등의 조치를 추진하고자 하는 법률이다. 

이 법은 직장에서 일하는 자가 성별에 의해 차별 받지 않고, 일하는 여성이 모성을 존중받으면

서, 그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고용환경을 정비하기 위해, 성별에 의한 차별금지의 범위의 

확대 및 임신 등을 이유로 한 불이익 취급의 금지 등을 정한 법률로 여성의 인권을 보장하고 있는 

측면이 강하다.

(7) 노동자 파견법

노동자 파견법은 직업안정법(2010년 법률 제141호)과 더불어 노동력 수급의 적정한 조율을 시

도하기 위하여, 노동자 파견 사업의 적정한 운영의 확보에 관한 조치를 강구함과 동시에 파견 근

로자 보호 등을 도모하고, 이로써 파견 근로자의 고용 안정 기타 복지의 증진에 기여하는 법률이

다. 2015년 9월 11일 일본 국회에서 통과된 근로자파견법 개정안은 2012년의 근로자파견법 개정

의 연장선에 있다. 2012년 개정 근로자파견법은 종래 논란이 되어왔던 근로자파견제도의 각종 문

제점을 바로잡고자 하는 목적에서 이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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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배우자 폭력 방지법

일본은 헌법 상 개인의 존중과 법 앞에 평등이라는 관점에서 인권옹호와 남녀평등 실현을 위한 

대응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런데 배우자의 폭력은 범죄가 되는 행위도 포함한 중대한 인권 침해임

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구제가 반드시 충분히 행해지지 않았다. 또 배우자의 폭력 피해자는 대부분

의 경우 여성이며 경제적 자립이 곤란한 여성에게 배우자가 폭력을 가하는 것은 개인의 존엄을 

해치고 남녀평등의 실현을 가로막고 있다. 일본은 이런 상황을 개선하고 인권 옹호와 남녀평등의 

실현을 위해서는 배우자의 폭력을 방지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고자 배우자의 

폭력에 관한 신고 상담, 보호, 자립 지원 등의 체제를 정비함으로써 배우자의 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를 도모하기 위하여 일본은 배우자 폭력 방지법을 제정하였다. 

이후 2001년 4월에는 [배우자로부터의폭력방지및피해자의보호에관한 법률](이하 DV방지법)

이 성립되었다. 이 DV방지법은 부부 사이의 폭력이라는 가정 내의 문제에 처음으로 발을 내디딘 

법률로 평가받고 있다. 배우자로부터의 폭력은 범죄라는 것을 명시하여 통보나 상담, 보호, 자립지

원 등의 체제를 정비함으로써 배우자의 폭력을 방지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임을 보여주

는 법이다. 이 법에 의하여 광역자치단체의 부인상담소, 기타 시설에 배우자폭력상담지원센터가 

설치되고, 더한층 부인상담소가 일시적인 보호를 행하는 것(위탁도 가능), 부인상담원이 상담에 응

하는 것이 규정되었다. 

이 법은 일본 내에서 큰 재난 발생 시 대피소 생활에 있어 배우자 폭력을 겪고 있는 여성에 

대한 대피소 내 생활에 대한 안전 보장에 있어서도 중요한 작용을 하고 있다.

(9) 스토커 행위 규제법

스토커 행위 규제법은 스토커 행위를 처벌하는 등 스토커 행위 등에 대해서 필요한 규제를 실

시하는 동시에 그 상대방에 대한 원조 조치 등을 정함으로써 개인의 신체, 자유 및 명예에 대한 

위해의 발생을 방지하고 아울러 국민 생활의 안전과 평온에 기여한다. 스토킹방지법의 제정 전에

는 피해자에 대한 예방의 대책은 사실상의 조치로 실시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경찰이 수행하는 

범죄예방은 시민에 대한 중요한 서비스이므로 사건의 성질, 특히 가해자의 성격에 따라 경찰이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조치가 요구되었다(장규원 역, 1999: 195).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

기 위해 스토킹입법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었고, 2000년 5월에 법률이 제정되어 최근부터 시행되고 

있다(스토커행위등규제등에관한법률, 2000.5.24. 법률 제81호).

(10) 아동 학대 방지법

아동 학대 방지법은 아동 학대가 아동의 인권을 현저히 침해하고 그 심신의 성장 및 인격 형성

에 중대한 영향을 주고 나라의 미래 세대의 육성에도 우려를 미치는 것에 비추어, 아동 학대의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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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아동 학대의 예방 및 조기 발견, 그 외 다른 아동 학대 방지에 관한 국가 및 지방 공공 단체의 

책무, 아동 학대를 받은 아동의 보호 및 자립 지원을 위한 조치 등을 정함으로써 아동 학대 방지 

등에 관한 시책을 촉진하고, 아동의 권리 이익의 옹호에 기여하기 위한 법률이다.

일본의 경우 아동학대사건이 급증하자 2000년 5월에 [아동학대의 방지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

하여 시행하고 있다. 지금까지 아동학대방지대책은 아동복지법을 기본으로 해서 여러 시책에 의해

서 대응해 오고 있었으나 아동학대문제에 종합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아동에 대한 학대의 금지,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국가와 지방공공단체의 책무, 피학대아동의 보호를 위한 조치가 규정된 법

률이 필요하였기 때문이다.

2) 일본 재난 시 사회적 약자 지원 법제도 현황

(1) 재해대책기본법

일본 재해대책기본법은 국토 및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재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방재에 

관한 기본 이념을 정하고 나라 지방 공공 단체 및 기타 공공 기관을 통해서 필요한 체제를 확립하고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는 동시에 방재 계획의 작성, 재해 예방, 재해 응급 대책, 재해 복구 및 방재

에 관한 재정 금융 조치 기타 필요한 재해 대책의 기본을 정함으로써 종합적이고 계획적인 방재 

행정의 정비 및 추진을 도모하고, 이로써 사회의 질서 유지와 공공복지의 확보에 기여기 위한 법

률로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방재에 필요한 조치를 정하는 법률이다.

일본의 재해대책을 포함한 재해방재에 관한 법제의 특징은 재해구조, 복구, 재건에 중심을 두

고 있지만, 특히, 재해를 예방한다는 의미에서 방재행정을 위한 시책에 비중을 두고 있는 것이 특

징임. 한신⋅아와지 대지진 이전에는 재해에 관한 법률이 방재에 관한 법률이 대부분이었으며, 복

구에 관한 법률은 거의 존재하지 않았다. 재해대책기본법에서도 제1조에 목적조항으로 방재시책

을 중심으로 되어 있는 등 일본의 재해에 관한 법률체계는 방재중심주의라고 할 수 있다.

재해대책기본법은 국토 및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재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국가, 지

방공공단체 및 그 밖의 공공기관이 방재에 관한 필요한 체제를 정립하고, 책임의 소재를 명확하게 

하는 동시에 방재계획의 작성, 재해예방, 재해응급대책, 재해복구 및 방재에 관한 재정금융조치, 

그 밖의 필요한 재해정책의 기본을 정함으로써 종합적이고 계획적인 방재행정의 정비 및 추진을 

도모하고, 사회 질서유지와 공공의 복지를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재해대책기본법의 

대상이 되는 재해에는 자연재해뿐만 아니라 원자력 사고, 콤비나트 화재 등도 넓게 포함하고 있으

며, 재해와 관련된 계획의 입안과 실무적인 대응 등 구체적인 실시계획까지도 포함하고 있다. 재해

대책기본법을 기본으로 한 일본의 재해대책법제에는 재해발생 전의 ｢재해예방｣, 재해발생 직후의 

긴급사태대응 및 응급대책에 관한 ｢재해응급｣, 그리고 재해발생 이후 복구를 위한 ｢재해복구⋅재

건｣이라는 재해의 모든 국면에 대응한 국가, 지방공공단체 등의 권한과 책임이 명확화 되어 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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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관민(官民)관계의 주체가 연대하여 대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일본의 ｢재해대책기본법｣은 제

정 이후에도 대규모 재해를 경험하며 수정되었으며, 최근 2011년 동일본대지진을 교훈을 삼아 지

방공공단체 상호간의 대응에 관한 조치 등을 확대하였다. 또한 주민의 원활하고 안전한 피난로 

확보, 피해자 보호대책 등을 개선하는 조치를 하며 발전되었음. 아울러, 2014년에는 긴급차량 통행 

루트를 신속히 확보하기 위해서 방치차량대책 등 강화를 조치하고 있다(손현진, 2017: 5-9).

그림 Ⅲ-5. 동일본대지진 사망자와 지역인구 연령구성 비교 (이와테현, 미야기현, 후쿠시마현)

(2) 재해구조법

일본 재해구조법은 전후 제정되어 재해에 있어서 국가가 지방 공공 단체, 일본 적십자사 기타 

단체 및 국민의 협력 하에 응급적으로 필요한 구조를 하고 피해자 보호와 사회 질서의 보전을 도

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로 복지피난소의 설치 및 임산부에 대한 의료지원 등 사회적 약자

의 지원에 관한 판단 규정의 근거가 되는 법률이다. 

일본은 재해구조법 제23조에서 식품, 음료수, 피복, 침구, 기타 생활필수품의 제공 또는 대여, 

학용품 지급에 대한 사항을 명시하고 있으며, 제26조에서는 구호물품보관, 관리 및 배분 시스템 

운영을 규정하고 있다. 일본은 재난구호물품을 일본적십자사에 위탁하여 관리하고 있다. 구호물품

은 공통품목 4종 이외 도도부현(지방자치단체)마다 지역실정에 맞는 구호물품을 지정하여 비축하

도록 하고 있다. 공통품목은 모포, 안면세트(숙면세트), 긴급구호물품, 수건세트로 구분된다. 안면세

트와 긴급구호물품이다.

일본에서는 일본적십자사가 구호물품 비축창고를 운영하여 구호물품을 비축하고 있다. 구호물

품 이외에도 재난상황에서 운용하기 위한 응급구조용 비축물자를 지방정부마다 정부청사, 방재공

원 등에 비축하고 있다. 응급구조용 비축물자는 식품(건빵, 쌀, 분유), 모포, 재해응급용 시트, 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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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실, 일회용 변기, 옷 등이다(박상현⋅김찬오, 2018: 140). 최근 들어 일본은 긴급구호물품으로 

식품 등의 지급에 있어 고령자를 고려하여 죽과 같은 음식 등으로 준비하는 방안 등을 지방자치단

체에 따라 개별적으로 고려하고 있다. 

재해구조법(1947년 법률 제118호)은 전후 제정되어 피난소와 응급가설주택 등에 대해 규정하

고 있는 중요한 법률이다. 같은 해 ‘재해피해자에 대한 조세 감면, 징수유예 등에 관한 법률’(1947

년 법률 제175호)이 제정되었다. 이 법률은 피재자가 ‘납부해야 할 국세의 경감 혹은 면제, 과세 

표준의 계산 혹은 징수의 유예’와 ‘재해를 입은 물품에 대해 납부해야할 국세의 징수 혹은 환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나아가 동일본대재해에 관해서는 ‘동일본대재해의 피재자 등에 관한 

국세관계법률의 임시 특례에 관한 법률’(2011년 법률 제29호)이 제정되어 개인의 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자동차중량세, 인지세 등의 감면을 규정하고 있다.

(3) 재해피해자에 대한 조세 감면, 징수유예 등에 관한 법률

재해피해자에 대한 조세 감면, 징수유예 등에 관한 법률은 재해의 피해를 입은 피해자가 ‘납부

해야 할 국세의 경감 혹은 면제, 과세 표준의 계산 혹은 징수의 유예’와 ‘재해를 입은 물품에 대해 

납부해야할 국세의 징수 혹은 환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나아가 동일본대재해에 관해서

는 ‘동일본대재해의 피재자 등에 관한 국세관계법률의 임시 특례에 관한 법률’(2011년 법률 제29

호)이 제정되어 개인의 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자동차중량세, 인지세 등의 감면을 규정하고 있다.

소득세는 재해 피해자에 대한 조세의 감면, 징수 유예 등에 관한 법률 제 2 조에 따라 재해로 

인해 주택이나 가재에 막대한 피해를 입은 것에 대하여 소득 세액의 감면을 받을 수 있는 자는 

그 재해에 의한 손실액에 대하여 다른 공제의 적용을 받지 않는 자에 한정 된다고 되어 있지만, 

개인 주민세는 손실액에 대해 다른 공제의 적용을 받은 경우에도 지방세법 제323조에 따른 조례

에 근거하여 감면 적용을 받는 것이 가능하기도 하다. 주민세에 대하여 감면할 수 있는 재량은 

조례로 각 지방 단체에 맡길 수 있다.

(4) 재해조위금 지급 등에 관한 법률

재해조위금 지 등에 관한 법률은 재해로 인해 사망 한 사람의 유족에 대해서 지급하는 재해 

조위금, 재해로 인해 정신 또는 신체에 현저한 장해를 받은 자에 대하여 지급하는 재해 장애위문

금 및 재해에 의해 피해를 입은 가구 세대주에 대해 대출하는 재해 원호 자금에 대하여 규정하는 

법률이다.

일정규모 이상의 자연재해의 인해 사망한 생계유지자에 대해서 500만엔, 중도 장해를 입은 생

계유지자에 대해서는 250만엔을 시정촌이 지급한다. 재해조의금은 일정규모 재해에 의해 사망한 

생계유지자에 대해 50만 엔을 지급한다는 내용으로 1972년 제정되어, 이후 지급액이 확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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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젠후겐산분화재해로 인해 1991년에 500만엔까지 인상되었고, 이후 1982년에는 재해장해위로금

제도도 생겼다. 대상이 되는 자연재해로 한 시정촌에 있어 주거가 5세대 이상 멸실된 시정촌 등이 

그 대상이 되고, 지원금의 수급자로 조의금의 경우에는 배우자, 자, 부모, 조부모, 형제자매(사망한 

자와 동거 또는 동일한 생계를 유지한 자에 한함으로 정하고, 장애위로금의 경우에는 중도 장애

(양눈 실명, 상시개호를 요하는 자, 양팔꿈치 이상절단 등)를 입은 자로 정의하고 있다.

지급액에 있어 장의금의 경우에는 생계유지자가 사망한 경우 500만엔, 그 밖의 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250만엔을 지급하며, 장애위로금의 경우 생계유지자의 경우 250만엔, 그 밖의 자에 경우

에는 125만엔을 지급한다. 비용분담에 있어서는 국가가 2/1, 도도부현 4/1, 시정촌 4/1을 부담하며, 

재해관련 사망 판단은 시정촌 또는 도도부현에 설치된 심사회가 심사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재해 장의금의 판단을 하는 주체는 원칙으로 시정촌에서 하며, 심사회도 시정촌에 설치하는 

것이 원칙임. 어쩔 수 없이 체제 등 정비되지 않은 경우에 도도부현에 그 사무를 위탁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취지에 따라 적절하게 심사사무를 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5) 대규모지진대책특별조치법

대규모지진대책특별조치법은 대규모 지진으로 인한 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지진방재대책 강화지역의 지정지진관측체제의 정비 기타지진방재체제의 정비에 관

한 사항 및 지진방재 응급대책 기타지진방재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정함으로써 지

진 방재 대책의 강화를 도모하고 있는 사회의 질서 유지와 공공복지의 확보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978년도 제정한 대규모지진대책특별조치법을 지속적으로 보완하여 사용하였으나, 1995년 지

진방재대책특별조치법을 제정하여 지진관리 체계를 더욱 구체화하였다. 중앙방재회의는 대규모지

진대책 특별조치법에 의거하여 경계 선언이 발령되었을 경우에 있어서의 중앙정부의 지진 방재에 

관한 기본적 방침 등을 정한 ｢지진방재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이를 기초로 유관기관은 각

자의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6) 피재자생활재건지원법

피재자생활재건지원법은 자연 재해로 인하여 그 생활 기반에 현저한 피해를 받은 자에 대하여 

도도부현이 상호부조의 관점에서 출연한 기금을 활용해 이재민생활재건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한 

조치를 정하는 것에 따라, 그 생활의 재건을 지원하고, 주민의 생활 안정과 피해 지역의 신속한 

복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이다. 이 법에 따라 자연재해로 인해 생활의 기반을 잃은 

이재민에 대해 도도부현의 기금을 활용하여 지원금을 지급한다. 지원금의 대상이 되는 재해로 자

연재해에 있어서 10세대 이상 가옥이 전파된 시정촌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소규모 재해는 도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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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또는 시정촌이 독자적으로 지원한다는 명분에서 일정규모 이상의 자연 재해만을 대상으로 하

고 있다.

지원금 혜택의 대상이 되는 이재민으로는 주택이 전파된 세대, 주택이 반파, 또는 주택부지에 

피해가 발생하여 주택을 해체해야만 하는 세대, 재해에 의해 위험한 상태가 지속되고, 주택에 거주

불능의 상태가 장기적으로 지속되고 있는 세대, 주택이 반파되어 대규모 보수를 하지 않으면 거주

가 곤란한 세대(大規模半壊世帯)로 정의하며, 비용분담은 국가가 원칙으로 2/1(동일본대지진시에는 

5/4)을 부담, 나머지는 도도부현이 부담한다.

(7) 동일본대재해복구기본법

동일본대재해복구기본법은 동일본 대지진으로부터의 부흥에 대한 기본 이념을 정하고, 현재와 

미래의 국민이 안심하고 풍요로운 생활을 영위 할 수 있는 경제 사회 실현을 위해, 동일본 대지진

으로부터의 부흥을 위한 자금의 확보, 부흥 특구 제도의 정비 등 기본이 되는 사항을 정하는 것과 

동시에, 동일본 대지진 부흥 대책 본부의 설치 및 재건기구의 설치에 관한 기본 방침을 정하는 

등으로 부흥의 원활하고 신속한 추진과 활력 있는 일본의 재생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이다.

일본은 이 법에 근거한 복구청(復興廳)을 설치, 동일본대재해복구특별구역법(2011년 법률 제 122

호)을 함께 제정하였다. 이는 동일본대재해복구기본법 제10조 ‘복구특별구역제도의 정비’의 규정에 

근거하여 제정된 법률로, 복구특별구역기본방침, 복구추진계획의 인정 및 특별 조치, 복구정비계획

의 실시와 관련된 특별조치, 복구교부금사업계획에 관련된 복구교부금의 교부 등에 대해 정하는 

것을 목적을 하여 제정하였다.

(8) 동일본대재해의 피재자에 대한 원조를 위한 일본 사법지원센터의 업무 특례에 관한 법률

동일본 대지진의 이재민이 재판 및 다른 법에 의한 분쟁 해결을 위한 절차 및 변호사 등의 서비

스를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동일본 대지진 이재민에 대한 지원을 위한 종합법률지원법 제13

조에서 규정하는 일본 사법지원센터의 업무 특례를 정하는 법률이다.

2012년 3월에는 동일본대재해의 피해자에 대한 원조를 위한 일본사법지원센터의 업무 특례에 

관한 법률(2012년 법률 제6호)도 제정되었다. 이는 종합법률지원법(2014년 법률 제74호)의 제13조

에서 규정되어 있는 일본사법지원센터(통칭 법테라스)의 업무 특례로서, 2012년도부터 3년간 ‘동

일본대재해법률원조사업’이 실시된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재판 및 법에 의한 분쟁 해결을 위한 

절차와 변호사 등의 서비스를 원활하게 이용하는 것이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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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대규모재해로부터의 복구에 관한 법률

대규모재해로부터의 복구에 관한 법률은 대규모 재해를 입은 지역의 원활하고 신속한 부흥을 

도모하기 위해, 그 기본 이념, 정부의 부흥대책본부의 설치 및 재건기본방침의 책정, 재건을 위한 

특별 조치에 대해 정하여, 대규모 재해로부터의 부흥을 위한 노력 및 추진을 도모하고, 주민이 안

심하고 풍요로운 생활을 영위 할 수 있는 지역 사회의 실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

로, 앞서 언급한 ‘동일본대재해복구기본법’, ‘동일본대재해에 의한 피해를 입은 공공토목시설의 재

해복구사업 등에 관한 국가 등에 의한 대행에 관한 법률’ 등과 같은 내용을 포함한 법률이다.

특히 이 법에서는 향후 대규모 자연재해가 발생한 경우에 대비해 국가⋅도도부현 재건 방침을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특정 대규모 재해가 발생한 경우, 정부가 인구 현황 및 장래 예측

과 토지이용의 기본방침을 정한 재건기본방침을 정함과 동시에 이에 근거한 도도부현 지사도 동

일한 내용의 도도부현 재건방침을 정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인구의 향후 예측에 대해서는 사회보

장제도가 전제로 하는 사회보장⋅인구문제연구소의 시정촌별 인구추측을 참고로 하며, 도도부현 

지사도 도도부현 재건방침을 정하는데 있어서 국가와 동일하게 사회보장⋅인구문제연구소의 시정

촌별 인구추측을 참고로 하여 정하도록 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10) 그 밖에 재난 발생 시 사회적 약자 지원에 관한 제도적 보장

일본은 고령자 복지과와 장애인 복지과를 마련해 모든 유형의 장애인들이 지진이나 태풍 등의 

재난에 대피할 수 있도록 유형별로 장애인 재해매뉴얼과 고령자 재해매뉴얼을 배포하고 있다. 

또한, 일반적인 재해약자에 대해서 내각부가 피난행동 요지원자의 피난행동 지원에 관한 대책

지침을 작성하여, 사회적 약자에 필요한 세부 대응 지원 사항에 따라 해당자에 대한 명부 작성을 

시정촌8)에 의무화하였으며 다양한 관계기관과 정보공유 등을 실시하고 있다. 일본의 사회적 약자

에 대한 방재대책의 기본 방침으로써는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 있다.

① 재해 대책 기본법의 일부 개정

2011년 동일본대지진의 교훈을 바탕으로 방재 대책에 있어서 노인, 장애인, 영유아 등의 사회

적 약자에 대한 대응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동일본대지진을 통해 일본 정부는 2012년도9)에 노

인과 장애인 등의 다양한 주체의 참여를 촉진하고 지역 방재 계획에 다양한 의견을 반영 할 수 

있도록 지방방재회의의 참여 위원으로 자주 방재 조직 및 전문가를 추가할 수 있는 재해 대책 기

본법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을 제정하여 재해대책기본법을 개정하였다.

8) 우리나라의 시군읍에 해당하는 기초지자체로 기관의 장은 선출직이다.

9) 행정기관이나 기업체 등에서 사용하고 있는 일본의 년도는 매년 4월1일부터 3월31일까지이다. 예를 들어 2012년도는 

2012년 4월1일부터 2013년 3월31일까지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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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재해 대책 기본법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 제정에 남겨진 과제와 "방재대책 추진검토회 

최종 보고서(2012년 7월 31일) 등을 통해서 지자체인 시정촌에게 사회적 약자 중 재해 시 피난 

행동에 특별한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 대한 명단 작성을 의무화하는 한편, 사회적 약자가 체재하는 

피난소에 적합한 기준을 마련하는 등의 추가적인 법률 개정을 실시하였다.

② 사회적 약자 대책

2013년 6월의 재해대책기본법의 개정을 통해 사회적 약자 명부의 작성 및 활용에 관한 구체적

인 절차 등을 담은 "사회적 약자의 피난행동 지원에 관한 대응 지침"을 2013년 8월에 책정 및 공표

하였다. 동법 개정에서는 피난소의 생활환경 정비 등에 관한 노력 의무 규정이 마련되어 피난소 

운영에 있어 고령자를 포함한 피난자 지원에 관해 유의해야 할 점 등을 담은 "피난소에서의 양호한 

생활환경 확보를 위한 대책 지침"을 책정 및 공표하였다. 2015년도에는 시정촌의 대응을 촉진하기 

위해 피난소 및 복지피난소 지정의 추진, 피난소 화장실 개선, 사회적 약자 지원 체제 구축 등에 

관련된 과제에 대해 전문가 검토회의를 개최하여 폭넓게 검토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시정촌이 사회적 약자에게 필요한 피난소, 피난경로 등의 정비를 적극적이고 계획적

으로 실시하도록 방재 기반 정비 사업 등으로 지원하고 지방채의 원리상환금의 일부에 대해 교부세

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으며, 또한 지역방재계획에 사회 복지 시설 등 사회적 약자의 피난처가 되

는 공공시설 중 내진화 보수가 필요한 시설에 대해 공공시설 등 내진화화 사업 등을 통해 지원하고 

지방채 원리 상환금 일부에 대해 교부세를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방재기반 정비사업의 하나

로 사회적 약자 긴급 통보 시스템의 보급에 노력하며 사회적 약자 입소 시설에 대한 피난 대책 

강화 등의 방화 관리 충실을 위해 소방기관과 협조한다. 지역이나 기업 등의 각종 방재 훈련 시 

사회적 약자 중심의 피난 유도 훈련을 실시하고 방재 의식 고양을 도모하고 있다. 이 외에도 각 

도도부현 경찰에서는 장애인 시설 등의 순찰, 홍보지 배포, FAX 네트워크10) 의 활용 등을 통한 

장애인의 방재에 관한 지식의 보급 및 장애인에 대한 지원 체제의 정비 촉진에 힘쓰고 있다. 재난 

시에는 건물 붕괴, 도로 파손 등의 교통 혼잡이 예상되기 때문에 교통표지, 교통 정보판 등의 정비

를 추진하여 재난 시 장애가 있는 사람 등을 돕기 위한 긴급 통행 차량 등의 통행을 확보함과 동시

에 정전에 따른 신호기 기능 정지에 대비하여 신호등 전원 부가장치의 정비를 추진하고 재해약자의 

안전한 피난을 확보하도록 하고 있다.

③ 사회적 약자 관련시설

사회적 약자 대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먼저 지역 커뮤니티의 사회적 약자 상황을 정확하게 파

10) 파출소 등에 설치된 FAX과 장애인 단체, 장애인 가정 등에 대해 FAX를 이용한 정보 교환을 실시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최근에는 인터넷 보급으로 인하여 FAX사용이 줄어들고 있으나 2016년4월에 발표한 소비동향조사에 따르면 

2인 이상의 세대 56%가 FAX를 보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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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하여 사회 복지 시설 등 사회적 약자가 거주하는 시설의 대책을 촉진하기 위한 정보 제공 등이 

필요하다. 이에 일본 내각부는 사회적 약자의 피난 행동 지원에 관한 대책 지침(2013년) 및 피난 

권고 등의 판단⋅전달 메뉴얼 작성 가이드라인(2014년)을 참고로 사회적 약자 및 관련 시설에 대한 

방재 정보 전달 체계를 정비하고 시설 이용자 등의 피난 구조⋅안부 확인 등의 경계 피난 체제의 

구체화를 촉진함과 동시에 피해 발생 시 신속히 방재 관계 기관에 통보할 수 있는 체제 정비 및 

이용자의 생활 보장 체제 정비를 촉진하도록 한 바 있다. 동시에 사회적 약자 시설 직원, 소방단, 

자주 방재 조직 등이 중심이 되어 지역의 상황에 적합한 지원 체제를 형성하는 것이 필요성을 강조

하고 있다. 이 가운데 사회적 약자 이용 시설에 대한 토사재해대책으로 사회복지시설 등을 보전하

기 위해 토사재해방지시설의 정비를 제4차 사회자본정비중점계획에 따라 중점적으로 실시함과 동

시에 극심한 수해⋅토사 재해 피해를 입은 경우, 재발 재해 방지 대책을 실시한다. 토사재해방지

법11)에 근거하여 시정촌의 지역방재계획에 토사 재해 경계 구역 내의 사회적 약자 이용시설의 명

칭 및 위치를 지정하는 것과 더불어 “토사 재해 방지대책 기본 지침” 및 “토사 재해 경계 피난 가이

드라인”을 통해 시정촌의 경계 피난 체제의 충실 및 강화를 위해 지원하고 있다. 또한 특별 경계 

구역 내에 사회적 약자 이용시설의 건축 개발 허가제를 통해 안전 확보를 위해 토사재해방지법에 

근거한 기초 조사 및 구역 지정을 촉진하고 있다. 한편 수해에 대해서는 2013년의 수방법의 개정에 

따른 시정촌의 지역방재계획안에 침수 상정 구역의 사회적 약자 이용시설 소유자 및 관리자에게 

홍수 예보 등의 전달 방법 및 피난 확보 계획의 작성 등을 의무화하였다.

④ 일본의 시정촌 레벨의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 제도12)

재해 발생 시 사회적 약자의 지원을 위한 도도부현 및 시정촌의 역할에 대해서는 다음 표와 

같다.

표 Ⅲ-5. 지역방재계획에 있어서의 시정촌 및 현의 역할

구분 시정촌 현

사회적 약자에 지원에 

관련한 역할

피난 행동 요지원자의 안부확인, 피난 유도

피난 행동 요지원자의 피난 지원

피난소, 자택 등의 복지 니즈 파악 및 복지 인원의 확보

복지 피난소의 설치

복지 서비스의 지속 지원

현에 대한 광역적인 지원 요청

외국인에 대한 정보 제공 및 수집

정보 수집 및 지원 체제의 정비

광역적인 조정 및 시⋅정⋅촌 지원

다언어 정보 발신

특히 일본은 고령자, 장애자, 임산부 등 피난 및 피난소 생활시 복지적인 지원이 필요한 사람을 

11) 토사 재해 경계구역 등에 대한 토사 재해 방지 대책의 추진에 관한 법률

12) 京都府、災害時要配慮者避難支援ガイドブック、2014年3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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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약자로 정의하고 있으나, 재해가 발생하여 부상으로 거동이 불편해지고, 안경을 잃어버려 

보이지 않는 등의 누구나 사회적 약자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시정촌에서는 다음과 같은 제도를 실

시하고 있다. 

표 Ⅲ-6. 사회적 약자 지원제도

구 분 주요 내용

사회적 약자명부의 

작성

대피에 지원이 필요한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이름, 연령, 지원이 필요한 이유 등이 기재되어있는 명부를 

말한다. 재해발생시의 안부확인 및 지원 등에 활용하며 시⋅정⋅촌에서는 지원자에게는 명부 공유가 가능하

도록 하는 한편, 개인 정보 보호를 배려하는 제도의 정비를 진행 중에 있다. 사회적 약자 중 특히 피난 

행동 지원이 필요한 대상자에 대해서 "피난행동요지원자"라고 하며 시⋅정⋅촌에는 피난행동요지원자의 

명부를 작성할 의무가 있다.

피난소 및 

복지피난소의 구비

체육관 등의 일반적인 피난소의 준비는 물론 특별요양노인시설 및 숙박시설 등 사회적 약자 지원에 필요한 

설비, 인력이 구비된 "복지피난소"의 설치를 각지자체에 진행 중에 있다. 수용 가능한 인원수를 초과하면 

이용할 수 없으며 재해가 발생하면 반드시 개설되는 것이 아니라 시⋅정⋅촌의 필요에 따라 개설 유무를 

판단한다.

개별 피난 계획의 작성
"개별피난계획"은 시정촌이 사회적 약자 각 사람에 대해 재해 시 피난에 대한 주의점 및 피난소 생활에 

필요한 의약품 등의 지원을 기재한 계획서를 말한다.

 

2. 재난 발생 시 사회적 약자에 대한 접근 방법

일본은 1945년 이후 대규모 자연재해를 주로 대규모 자연재해를 중심으로 재해로 인한 피해 복

구와 피해자 지원 대책이 수립되어 실시되었다. 재해의 피해자를 지원하는 법률에 대하여 사회적 

약자와 그렇지 않은 국민 모두를 피해자로 정의하고, 피해자에 대한 지원에 관한 법률을 소개한다.

1980년대 후반부터 일본 ‘방재백서’(內閣府, 1987)에서는 재난약자를 규정하여 ‘재난 시에 일련

의 행동을 함에 핸디캡이 있는 사람’으로 정의하였고, 1987년판 방재백서에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첫째, 자신의 몸에 위험이 임박한 경우, 이를 감지하는 능력이 없거나 어려운 사람, 둘째, 

자신의 몸에 위험이 임박한 경우, 이를 감지하고도 구조자에게 전할 수 없거나 어려운 사람, 셋째, 

위험을 알리는 정보를 받을 수 없거나 받기가 어려운 사람, 넷째, 위험을 알리는 정보를 받아도 

그에 대한 행동 할 수 없거나 행동하기 어려운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후, 일본 내각부는 2005

년 ‘재해 시 요원호자 피난지원 가이드라인’에서 ‘재해시 요원호자’라는 용어를 제시하여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즉 필요한 정보를 신속하고 정확히 파악하고 재해로부터 스스로를 지키기 위

하여 안전한 장소로 피난하는 등의 재해시 일련의 행동을 취하는 데 지원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말하며, 일반적으로 고령자, 장애인, 외국인, 유아, 임산부 등을 들 수 있다. 재해 시 보호가 필요한 

사람은 새로운 환경에 대한 적응능력이 불충분하기 때문에 재해에 의한 주거환경 변화에 따른 대응

이나 피난행동, 피난소 생황에 어려움이 있지만 필요할 때에 필요한 지원을 적절히 받게 되면 자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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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생활이 가능하다(성기환⋅최일문, 2011: 3; 이재은 외, 2017: 32-33).

2016년의 재해대책기본법의 개정에서 요배려자 및 피난 행동 요지원자라는 용어가 새롭게 규정

되었다. '요배려자'는 재해대책기본법 제8조 제 2항 15호에서는 노인, 장애인, 유아, 기타 특별한 주

의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우리의 도에 해당하는 고치현의 "재해시 요배려자 피

난지원 가이드라인"에서는 구체적으로는 환자, 신체장애인, 지적장애인을 비롯하여 일상적인 건강

한 사람의 경우라도 이해 능력과 판단력이 떨어지는 영유아, 쇠약한 노인 등 사회적 약자 및 일본의 

지리나 재해에 대한 지식이 떨어지고 일본어의 이해도 충분치 않은 외국인 등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또한 피난 생활에서 특별한 배려(의료적 배려를 필요로 하는 인공투석 진료자, 인공호흡기, 산소공

급장치 이용자 등)가 필요한 사람들도 포함된다. 피난 행동 요지원자는 "요배려자" 중 재해가 발생

하거나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스스로 대피하는 것이 곤란한 자로서 원활하고 신속한 

피난 확보를 도모하기 위해 특별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으로, "피난 행동 요지원자"의 요건으

로는 "피난 행동 요지원자 명단"에 게재되어 있는 사람으로 각 시정촌의 지역방재계획에서 정한다

(이재은 외, 2017: 32). 결과적으로 일본의 경우, 재난 발생 시 사회적 약자에 대한 접근은 가장 광범

위하게는 재난약자라는 용어를 통해 구분하고 있으며, 요원호자, 요배려자, 요지원자 등의 용어가 

혼용되고 있으나 우리와 유사하게 사회구성 집단으로서 장애인, 노인, 외국인, 환자, 영유아, 임산부 

및 환자, 여행객 등으로 대상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특징이 있다.

표 Ⅲ-7. 요배려자의 특성 및 배려가 필요한 사항

종류 신체적 상황의 특징 배려가 필요한 사항

혼자 사는 고령자 건강하여도 나이에 따른 행동 기능이 저하된다. 정보 전달, 피난 지원자의 확보가 필요하다.

거동이 어려운 

고령자
자력으로 행동이 어렵다.

피난 시에는 휠체어 등의 이동용구와 피난 지원자가 필요하며, 

피난소의 배리어프리 확보가 필요하다. 

치매 고령자
상황 판단, 피난이 어렵고, 자신이 상황 전달

이 어렵다. 
피난 지원자가 필요하다.

시각 장애인 시각에 의한 정보 수집, 상황 판단이 어렵다. 

음성 정보 전달 등의 정보 전달 방법의 배려가 필요하다. 피난지원

자가 필요하다. 피난소의 배리어 프리 확보가 필요하다. 맹도견에 

관한 배려가 필요하다.

청각 장애인, 음성 

및 언어장애인

음성에 의한 정보 수집, 상황 판단이 어렵다. 

음성 언어로 상황을 전달하기 어렵다.
시각에 의한 정보 전달 등의 정보 전달 방법의 배려가 필요하다. 

시각 및 청각 

복합 장애인

복합적인 장애로 인한 정보 수집, 상황 판단이 

상당히 어렵다. 단독으로 신속한 피난 행동이 

상당히 어렵다.

장애의 정도에 따른 커뮤니케이션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정보 전

달 방법의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 

지체부자유자 자력으로 행동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 피난 시에는 휠체어 등의 이용용구와 피난 지원자가 필요하다.

내부장애인, 

난병환자 등

특정 의료기재, 의약품, 식품이 필요하다. 외

견으로는 장애를 알기 어려운 경우가 있다. 

피난소에 필요한 의료기, 의약품, 식품의 확보가 필요하다. 의료 

기관과 연계, 이송 수단의 확보가 필요하다. 피난 지원자가 필요한 

경우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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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市町村のための災害時要配慮者支援体制構築マニュアル(愛知県) 수정.

3. 재난 발생 시 사회적 약자 인권보호를 위한 지원 정책 현황

1) 지역 방재기본계획

일본 재해대책기본법에 따르면 일본의 재난관리는 재해예방, 재해응급대책, 재해복구와 부흥

을 포함한 세 개의 단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세부적으로 몇 개의 기본영역으로 다시 분류하고 있

다. 이러한 영역들의 목적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국토를 보존하며, 사회질서를 유지하

고, 공공복지를 증진시키며, 방재행정을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정비하는 것이다. 이러한 영역들

에는 방재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국가와 지방의 공공단체와 기타의 지정된 공공기관들이 수행하고 

있는 책임영역, 방재계획의 작성과 관련된 의무조항, 일본 재난관리 세 단계에 관한 재정금융 조치 

등이 포함이 되어 있다. 또한, 재해대책기본법은 국가 및 지방공공단체가 수행하는 방재와 관련하

여 다양한 시책들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실제로 재해가 발생하면 도도부현 및 시정촌은 

주민의 생명, 신체, 재산을 지킴과 동시에 지역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응급 대응을 실시하며 특히 

종류 신체적 상황의 특징 배려가 필요한 사항

지적 장애인

스스로 정보를 판단하여 자신의 상황을 전달

하는 것이 어렵다. 환경 변화에 순응하기 어렵

고 패닉 상태가 되는 경우가 있다.

피난 지원자가 필요하다. 장애의 타입에 따라 개인차가 크기에 

가족 및 개호자에 배려 사항을 물어봐야 한다. 안정을 취할 수 

있도록 정신적인 배려가 필요하다. 냄새, 소리, 빛 등에 민감할 

경우 안정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 피난소에서 개별적인 공간

의 배려가 필요하다. 복약 관리가 필요하다. 화장실, 식사 등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 

발달 장해

지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부터 없는 사람까지 

다양하다. 스스로 정보를 판단하고 상황을 전

달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가 있다. 환경 변화에 

순응하기 어렵고 패닉 상태가 되는 경우가 있

다. 집단생활이 어려운 경우가 있다. 

피난 지원자가 필요하다. 장애의 타입에 따라 개인차가 크기에 

가족 및 개호자에 배려 사항을 물어봐야 한다. 안정을 취할 수 

있도록 정신적인 배려가 필요하다. 냄새, 소리, 빛 등에 민감할 

경우 안정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 피난소에서 개별적인 공간

의 배려가 필요하다. 복약 관리가 필요하다. 화장실, 식사 등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

정신 장애인

환경 변화에 순응하기 어렵고 패닉 상태가 되

는 경우가 있다. 약의 지속적인 복용이 필요한 

경우가 많다.

피난 지원자가 필요하다. 안정을 취할 수 있도록 정신적인 배려가 

필요하다. 복약관리 등 의료 기관과의 연계가 필요하다.

고차뇌기능 

장애인

기억장애, 주의 장애, 수해기능 장애 등에 의

한 스스로의 상황 판단, 피난이 어렵다. 집단

생활이 어려운 경우가 있다.

피난 지원자가 필요하다. 개인 장애 상황에 따른 정보 전달 방법의 

배려가 필요하다.

임산부
행동 기능이 저하되어 자력 피난이 어려운 경

우가 있다.

피난 지원이 필요하며, 의료 기관과의 연계, 이송 수단이 확보가 

필요하다.

영유아 스스로의 상황 판단,피난이 어렵다. 피난 생활에서의 위생관리, 소음 등의 배려가 필요하다.

외국인
일본어 이해력에 따른 정보 수집, 상황 판단이 

어려운 경우가 있다.
다언어등에 의한 정보 전달 수단의 확보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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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촌은 기초적인 지방공공단체로서 대피지시와 경계구역 설정, 소방⋅수방 등에게 출동명령 등

의 조치를 강구하게 된다. 원칙적으로 재난이나 안전을 위협하는 사고가 발생하면 시정촌이 일차

적인 책임을 맡으며 재난대책 및 정책에 대해서 각 현에서 중앙정부의 정책을 반영하며 총괄적으

로 조정한다. 지방자치단체는 자주방재조직 및 주민자치회 조직 등을 활용하여 자주적인 지역주민

의 참여를 유도한다. 시정촌은 방재대책의 제1차적 책무를 지고 있으며 그 업무수행을 위해 소방

기관을 설치하여 재해에 대비한다. 방재기본계획은 일본의 각종 방재계획의 기본 및 재해대책의 

근간이 되는 계획으로, 재해대책기본법 제 34조에 근거하여 "중앙방재회의"가 작성하는 방재 분야

의 최상위의 계획이다. 방재기본계획은 방재 체제의 확립, 방재 사업의 촉진, 재해 복구 및 부흥의 

신속 적절화, 방재에 관한 과학기술 및 연구의 진흥 등에 대해서, 국가의 기본적인 방침을 정하고 

있다. 방재기본계획은 1963년에 책정되어 한신⋅아와지대지진의 교훈을 반영하여 1995년 전면 수

정되었다. 또한, 중앙방재회의는 매년 방재기본계획에 검토를 더해 필요에 따라서 수정하고 있다. 

일본의 방재관련 예산은 총 약3조 1,861억 엔(2016년도)으로, 분야별로 보면 ① 과학기술연구 0.3%, 

② 재해예방 11.5%, ③ 국토보전 3.2%, ④ 재해복구 등 85% 로 구성되어 있다. 2016년은 구마모토 

지진 등의 큰 재해가 발생하였기에 재해복구 등에 많은 비율의 예산이 사용되었지만 일반적으로

는 재해예방 및 국토보전에 약 80% 정도가 사용되며 재해복구에는 약 20%내외의 예산이 사용된

다. 방재기본계획에 근거하여 각 지정행정기관 및 지정공공기관이 작성하는 방재 계획인 방재업무

계획과 도도부현 및 시정촌의 방재회의가 지역의 실정에 맞추어서 작성하는 방재 계획인 지역방

재계획이 있다.

(1) 재난약자 관련 광역 방재기본계획

일본의 경우, 1995년 한신아와지대지진 및 2011년 동일본대지진 등의 대규모 재난을 계기로 

지역방재기본계획에 재난약자에 대한 대책 등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있다. 

태평양에 면한 인구 367만 명의 시즈오카현은 일본의 도카이, 도난카이 지진 발생 리스크가 

높아 방재 체제 및 방재 활동 등에 대해 일본 내에서도 오래전부터 선진적인 계획 및 준비 등을 

실시하고 있는 현이다. 시즈오카현의 지역방재계획(지진대책편)은 일본 내각부 방재정보페이지의 

도카이지진대책 라이브러리에 우수 사례로 공개 및 제공되고 있다. 시즈오카현의 지역방재계획-지

진대책편(총 6편13))을 보면 재난약자에 대한 직접적인 항목으로는 제5편 재해응급대책의 제12장 

“요원호자에 대한 원조”, 제6편 복구부흥대책의 제8장 피해자의 생활재건지원에서는 “재해약자의 

지원(68-5)” 등이 목차 항목으로 재난약자에 관한 사항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세부적으로 보면 제2

편 평상시 대책의 제2장 “자주방재활동”안에 자주방재조직의 역할로써 재난약자 명부 작성을, 피난 

13) 지역방재계획-지진대책편은 제1편 총론, 제 2편 평상시 대책, 제 3편 지진방재시설 긴급 정비 계획, 제 4편 지진방재

응급대책, 제 5편 재해응급대책 제6편 복구/부흥 대책으로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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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책의 기본 방침을 나타내는 제4편 지진방재응급대책의 제7장 “피난 활동”내의 피난대책(47-1) 

중에 “피난 유도 및 피난지의 생활에서 재해약자에 대해 배려한다” 등의 재난약자와 관련된 사항을 

지역방재계획에 반영하고 있다.

특히, 제6편 복구부흥대책의 제8장 “재해약자의 지원”에서는 재해발생시의 재난약자에 대한 

대응 지원뿐만 아니라, 지진 재해 등으로 인한 생활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에 대해 재난약자가 일

반인 보다 어려움을 인식하여 신속하게 안정적으로 일상적인 생활에 복귀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

로 지원함을 계획하고 있다. 구체적인 지원사항 등에 대해서는 현에서는 피해 상황 파악, 사회복지 

시설 일시적 입소, 복지 서비스의 확충, 민간 시회복지 시설 재건 지원, 멘탈 헬스 케어, 건강관리 

지원을, 시⋅정⋅촌에서는 재난약자의 피해상황 및 실태파악, 사회복지 시설 피해상황 및 재개 상황, 

시정촌의 사회복지시설 일시 입소, 정원 이상의 시정촌 내 복지시설에 대한 인원 확보, 설비 도입, 

민간 시설 지원 등을 포함하는 복지 서비스 확충, 응급주택 거주자에 대한 건강관리 체제의 확립 

및 보건관리 및 영양지도의 실시를 계획한다.

어린이 안전 활동 재해 시 요원호자 피난태세 계획

고령자 세대 방문 육아가정의 지역교류 활동

그림 Ⅲ-6. 일본 재해 발생 대비 민생위원 및 아동위원 활동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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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재난약자 관련 시정촌 방재기본계획

일본의 시정⋅촌은 자연 재해 등이 발생하면 실제적인 일차적 책임을 맡아 재난 대책 및 정책

을 반영하여 조정한다. 시⋅정⋅촌의 방재기본계획 내의 재난약자 관련사항으로는 돗토리현의 돗

토리시를 대상으로 설명한다.

우리나라의 동해와 면한 일본의 서쪽에 위치하는 돗토리현의 돗토리시는 현청 소재지로 인구는 

약 19만 명의 지방중소도시에 해당한다. 대규모 자연재해로는 1943년 9월10일에 발생한 M7.2의 

“돗토리지진”이 있으며 이 지진으로 인해 돗토리시의 중심부과 괴멸했으며 가옥의 80%가 전괴되

었고 1,083명14)의 사망자가 발생하였다. 근래에는 2000년 발생한 “돗토리현서부지진(M7.3, 일본진도 

6강, 18544동 건물피해)” 및 2016년 9월에 발생한 “돗토리현중부지진(M6.6, 일본진도 6약, 15392동 

건물피해)”이 있으나 두 지진 재해 모두 사망자는 발생하지 않았다. 돗토리시 지역방재계획은 1961년 

재해대책기본법 제42조 규정에 근거하여 책정되었으며 현재의 지역방재계획은 2014년도 수정된 

지역방재계획이다. 본편(표지, 목차 등을 제외한 내용 205페이지)과 자료편(표지 목차 등을 제외한 

자료 내용 179페이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본 편은 제1부 총칙, 제2부 재해예방계획, 제3부 재해응

급대책계획, 제4부 지진재해대책계획, 제5부 쓰나미재해대책계획, 제6부 풍수해재해대책계획, 제7

부 원자력재해대책계획, 제8부 대규모사고대책계획, 제9부 재해복구/부흥대책으로 구성되어 있다. 

자료편은 제1부 기본자료 등, 제2부 참고자료, 제3부 양식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2014년도 수정된 

돗토리시 지역방재계획에서는 재난약자와 관련된 사항으로는 피난행동요지원자명부 작성의무가 

시정촌의 장(시장, 군수에 해당)에 옮겨져 그에 따른 명부등록대상자 및 정보를 제공 가능 지원조직 

등을 새롭게 규정하였다.

재난약자에 관련된 사항으로는 제2부 재해예방계획 내의 “제10장 피난소등 정비계획의 제1절 

피난소 정비계획”에서 요배려자 등, 피난소 생활에 특별한 배려가 필요한 사람을 위한 시가 지정

하는 체재장소로써 “복지피난소”를 정의하고 있으며, 복지피난소의 기준 등을 규정하고 있다. 또

한 피난소의 기능적 운영을 위해 배리어프리화 등의 유니버셜디자인의 설비 구축 노력을 표명하

고 있고, 피난체제 정비에서는 재난약자인 요배려자 등에 대한 피난체제 정비 및 평상시부터의 

복지시설과의 협력 체제 구축을 확인한다. “제13장 방재지식 보급, 방재의식 고양, 방재교훈 전승”

에서는 방재교육 및 방재훈련에 있어서 요배려자에 대한 배려 및 정보전달방법 및 피난지원책의 

검증, 재난약자 이용시설, 자주방재조직과의 연계를 통한 실시를 도모한다. “제14장 자주방재조직

체제 정비”에서는 자주방재조직15) 활동에 대해 평상시/재해발생시로 나누어 피난행동요지원자 파

14) 1945년의 패전 전후에 4년 연속으로 1000명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한 4대 대규모 지진 중에 하나이다. 2차 세계 대전 

중이었으므로 주민의 방재훈련 등이 철저하게 실시되어서 약탈 및 관동대지진처럼 유언비어 등에 의한 학살 등의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전쟁 중이었던 관계로 사망자의 약 65%가 여성이었으며 광산에서 일하던 한국인 노동자 

및 그 가족도 약 65명이 희생되었다.

15) 돗토리시는 2015년 1월 현재 832개의 자치회 중 95.9%에 해당하는 798개의 자주방재회가 조직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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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 및 피난지원, 피난소에서의 요배려자 대응 등을 정의하고 있다. “제16장 요배려자에 관한 재해

예방대책”에서는 방재지식, 방재정보전달수단 정비, 가구 전도방지, 주택화재경보기 설치 등의 주

거 방재대책, 자주방재조직을 중심으로 한 지원체제 구축, 피난행동요지원자의 정의, 명부작성 및 

지원제도 촉진, 피난지원등 관계자의 안전확보 등을 제공 및 추진한다.

제3부 재해응급대책계획에서는 “제7장 피난계획”에 초등학교/중학교의 피난실시 기준 및 실시

요령 등을 설명하고 있으며 피난순위에 있어서 저학년, 장애자 등을 우선한다. 보육원(유치원)에 

대해서는 조기 피난준비를 통한 피난준비정보 단계에서의 피난을 계획한다. 피난소 운영에 있어서 

대규모 재해시 방재관계기관, 자원봉사자 단체뿐만 아니라 여성, 장애자 등의 재난약자를 포함하

는 피난지원관계자연락 회의 등의 개최를 통해 재난약자 니즈를 반영하도록 하고 있다. 요배려자

에 대해서는 복지피난소, 보건사의 파견 지원 등이 있고 피난소 운영에 있어서 여성 참여를 통한 

여성 니즈 반영을 배려하고 있다. “제9장 식량/물자조달공급계획”에서는 공급품목에 있어서 영유

아를 배려한 분유 및 이유식(알레르기 대응 식품을 포함), 유동식 등의 요배려자 식량 공급 및 공

급기준 등을 제시하고 있다(유아용 분유의 경우 1인 1식당 200그램). 식량의 비축에 대해서는 재

해 발생 후의 도로 복구 및 수송 개시까지 생각되는 1일분의 식량을 비축함에 비교하여 유아용 

분유의 경우 2일치를 비축한다16). “제11장 보건위생대책계획”에서는 고령자 및 신체장애자의 화

장실 이용에 대한 배려가 기술되어 있다. 제9부 재해복구/부흥계획의 “제3장 재해부흥계획”에 지

역부흥계획에 있어서 주민 의견을 반영하는 한 편, 여성 및 고령자 시점 등의 다양한 시점이 반영

되도록 의견반영 방법에 대한 배려의 필요가 기재되어 있다.

16) 식량 비축에 있어서는 "현 및 시정촌의 비축에 관한 연계체제정비요령"에 정한 공급품목 및 목표수를 비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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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8. 사회적 약자와 관련된 지자체의 재난기본계획 비교

구분 일본

재난기본계획
중간항목 광역자치단체 (시즈오카현) 기초자치단체 (돗토리시)

재해예방계획

방재훈련에서의 사회적 

약자지원
사회적 약자 배려 방재훈련, 정보전달방법 검토

평상시대책 자주방재조직내의사회적 약자지원 자주방재조직의 피난행동요지원자 파악

사회적 약자 재해예방대책
방재교육, 가구전도방지, 주택화재경보기설치, 

자주방재조직 지원체제구축

피난행동요지원자명부 및 

지원제도
피난행동요지원자명부작성 명부작성 및 지원제도

대피소, 복지대피소 정비
대피소에서의 사회적 약자 대응, 복지대피소, 복

지시설과의 협력체계 구축

피난지원등 관계자 

안전확보
피난지원등 관계자 안전확보

재해응급대책

계획

요원호자에 대한 원조
이재민(신체장애자, 신체장애아)에 

대한 생활보호 및 복지자금 지원

대피대책, 대피소운영
대피유도 및 대피소 생활에서의 

재해약자 배려

대피 운선순위 지정, 사회적 약자 니즈 반영, 여성

참여

식량 물자 조달 계획 영유아등 분유 및 유동식 공급 및 비축기준 제시

화장실 배려 고령자 및 신체장애자의 화장실 이용 배려

재해복구부흥

계획

생활재건지원

사회적 약자 피해상황 사회적 약자 실태파악

사회복지시설 일시입소 사회복지시설 일시입소 

복지서비스 확충 사회복지시설 피해상황

민간사회복지시설지원 복시시설 인원확보

멘탈 헬스케어

건강관리지원 건강관리지원

지역부흥계획 고령자 및 여성 등의 사회적 약자 시점반영

4. 재난 발생 시 사회적 약자 지원 사례와 특징

1) 1995년 한신아와지 대지진에서의 지원 사례

1995년 1월17일 효고현 아와지 섬 북쪽을 진원(Mj 7.3, Mw 6.9)으로 하는 일본의 대도시 중 

하나인 고베지역을 중심으로 발생한 한신⋅아와지대재해(阪神⋅淡路大震災)는 6435여명의 사망자

와 약 10조 엔의 경제적 피해를 일으킨 저빈도대규모 지진 재해이다. 일본에서는 처음으로 도시지

역을 진원으로 발생한 대지진으로 일본 기상청 진도계급에 진도717)을 도입한 이래로 처음으로 진



제3장 국내외 대형재난 시 사회적 약자 인권보호 현황 67

도7(우리나라 진도의 10~11에 해당)을 기록한 지진이며 2011년 동일본대지진이 발생하기까지 일

본 패전 후 발생한 자연재해로는 가장 큰 재난이다.

1923년 가나가와 현을 중심으로 발생한 관동대지진은 목조 주택의 화재로 인한 사망자가 약 10

만 명이었고 2011년의 동일본대지진은 쓰나미로 인한 수몰희생자가 1만5천 명인 것에 대해 한신⋅

아와지대지진은 겨울의 이른 아침에 발생한 영향으로 인해 6천 명 이상이 주택 붕괴(자택)로 인한 

압사 등으로 사망하였다. 특히 고베시의 나가타구에서는 목조 주택의 밀집지역에서는 7000동 가까

운 건물이 화재로 소실되었다. 도로, 철도, 전기, 수도, 가스, 전화 등 전반적인 라이프 라인이 광범

위하게 단절, 정전, 단수가 이루어져 도시형 재해, 지진 대책에서의 라이프라인 조기 복구, 건축공

법, 가설 주택, 이재민 인정, 재난약자 지원 등 지금의 일본 방재 계획 및 대책의 근본적인 방향 

전환의 계기가 되었다. 효고현의 342개의 병원 중 13의 병원이 붕괴 및 화재 소실되었다. 2926개의 

진료소(병원 포함) 중 522개가 붕괴 및 화재 소실되었으며 정전, 단수 등의 인프라 정지에 따른 진

료정지가 전체의 반 정도인 973개소에 이르렀다. 고베시내의 재해의료기관 3개중 서부 시민병원(붕

괴) 및 중앙 시민병원(고립)이 기능을 상실했으며 대형병원 등은 부상자로 넘쳐났다. 병원에서는 

경도의 환자에 대해서는 당일 중의 조기퇴원 또는 다른 병원으로 이동시키는 등의 대응을 하였지만 

병실이 부족하여 로비 및 대기실 등을 병실로 사용하였다. 또한 환자에 비해 의사가 절대적으로 

부족하여 기다리는 중에 사망하는 사례도 있었다. 이 같은 사례는 후에 환자의 경중에 따라 치료 

우선순위를 결정하여 선별하는 토리아지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계기가 되었다. 또한 한신아와지대

지진의 희생자 반 이상이 고령자로써 재해시의 약자보호의 중요성이 지적되었다. 전까지는 재난약

자에 대한 개념이 대피 행동에 있어서의 특별한 니즈(핸디캡)를 필요로 하는 사람으로 정의(林春男, 

1996)된 것에 대해 한신⋅아와지대지진에서는 피난 이후의 피난소 생활 및 주거, 생계의 재건에 있

어서도 재난약자만의 특별한 니즈가 필요하다는 것이 새롭게 인식되었다(菅磨志保, 2001). 난방설비

가 없는 피난소에서는 수많은 고령자가 추위와 영양부족으로 폐렴에 걸려 쓰러졌다. 또한 요양사의 

부족 및 집단생활의 어려움으로 피난소에서 반파된 자택으로 돌아가 피난생활을 한 심신장애자도 

적지 않았다. 시청각장애자 및 외국인에게는 배식 안내, 이재민 증명서, 가설주택 입거 등의 재해관

련 정보가 잘 전달되지 않았다. 더욱이 피난소에서 주거 및 생계를 재건해 나가는 복구⋅부흥 단계

에서도 연금 생활하는 고령자 등 많은 저소득자가 자력 재건이 어려워 가설주택에서 나가지 못하고 

생활하는 계속되었다. 또한 장애자가 일하는 기존의 많은 소규모 작업장 등은 저렴한 월세의 노후

주택이 많았기 때문에 지진으로 대다수가 붕괴되어 폐쇄된 상황이었다. 이처럼 경제적인 약자는 

재해 발생 시 보다 피해를 받기 쉬운 구조라는 것이 사회적으로 지적되었다.

가설주택 공급을 위한 주택재건 정책에 따라 대피소의 가혹한 생활환경에서 약자를 보호하기 

17) 우리나라는 2000년까지는 일본의 진도 등급(10등급)을 사용하였으나 2001년부터 수정 메르칼리 진도 등급(12 등급)

을 사용하고 있다. 일본의 진도 7은 우리의 10에서 11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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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한 목적으로 먼저 요원호자(고령자, 장애자 등)를 대상으로 가설주택의 공급이 실시되었지만 공

급된 주택의 대부분이 피해를 입은 시가지에서 교통이 불편한 교외에 위치해 있었고, 아직 배리어

프리 등의 요원호자를 위한 사양이 아니었기에 생활 유지에 대한 요원호자의 여러 가지 지원 수요

가 분출하였다. 최악의 상황에서 가설 주택에서의 생활환경이 그대로 고독사에 이르는 원인이 되는 

등, 재해 발생으로 인해 구조적으로 발생하는 재해관련사망 약자의 개념이 생겼다. 한신⋅아와지대

재해는 이처럼 장기화된 대피소 생활 및 부흥, 생활 재건에 이르는 과정에서 지금까지와 전혀 다른 

재난약자 상을 새롭게 인식하게 되는 기회가 되었다. 재난약자에 대한 대응으로써 복지담당직원이 

사체 대응 등의 지진재해 대응 업무에 쫓겨 재택고령자등의 안부확인 조차 곤란하였다. 이에 따라 

효고현에서는 피해 시군에 대해서 “요원호자 생활 상황 파악 작전”을 실시하였다. 자택, 피난소의 

피난 생활로 인해 허약해진 고령자에 대해서 긴급 입원 및 단기입원에 대한 정원초과 및 사무수속 

간략화를 통해 노인복지시설 등에 요양할 수 있게 하였다. 고령자 중에는 만성질환의 악화, 스트레

스, 생활환경의 악화로 인한 질환 증가(위계양등의 스트레스성 병, 심혈관계 질환, 고혈압, 폐렴 등

의 호흡기계 감염증)가 발생하였다. 이러한 원인에 의한 사망에 대해서 재해관련사망으로 처리하였

다. 외국인은 정보 수집, 피난소 생활, 고액 의료비 부담 등의 여러 방면에서의 어려움이 많았다. 

이에 따라 불법노동자에 대해한 특례조치, 외국어 정보지 발행, 외국어 생활 상담, 외국인 지원 자

원봉사자 등으로 대응하였다. 재해 전부터 거주가 확인된 외국인에게는 이재민 증명서가 발행되었

지만 관광비자 등의 불법체류자, 재류기간초과의 외국인에 대해서는 대상 외였다. 불법 외국인 노

동자에 대한 배려로 경찰의 외국인 상담창구에서는 신분증명을 필요로 하지 않았고, 귀국희망자에 

대해서는 영사관을 통해서 합법적인 출국이 될 수 있도록 하였다. 외국인 단체 및 외국인 학교는 

국적, 민족에 관계없이 피해자 지원을 실시하였다. 그라나 일부 피난소에서는 외국인에 대한 차별 

및 폭력사건이 일어났다. 시각 장애자에 대해서는 시가지의 변화, 익숙하지 않은 피난소, 가설 주택 

등의 인지 지도의 재구축이 필요해 이동이 어려움이 생겼다. 또한 피난소내의 상세한 정보는 주로 

벽보 등이어서 시각장애자는 정보 수집에 있어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따라서 수화통역방송, 문

자방송, 수화통역의 배치, 팩스에 의한 정보 제공이 이루어졌다. 시각 장애자의 대부분은 피난소 

아닌 친구, 친척집에 피난하였다고 한다. 휠체어 이용자는 피난 자체가 어려웠으며 피난소로 사용

된 학교 등은 아직 계단 및 단차가 많았고 간이 화장실은 공간이 좁아서 이용에 어려움이 많았다. 

정신장애자, 지적장애자는 급격한 환경 변화에 적응이 쉽지 않아서 정신과 구호소 설치 등으로 대

응하였다. 재해 후 정신병원 입원자가 증가하였고 피난소로부터 입원자가 많았다. 1월 22일부터 피

해지의 보건소에 10개의 정신과 구호소가 개설되어 야간대응창구 설치 및 야간진료 팀의 배치가 

이루어졌다. 정신과 구호소는 3월말까지 설치되었으나 지역에 따라 연장된 곳도 있다.

1월 22일 효고현 복지센터에 장애자시설 및 단체 등으로 구성된 “장애자 지원센터”가 개설되

어 양호시설피해상황의 방문조사, 피난소 방문, 지역 전수 조사 활동, 전화상담 등을 통해 장애자 

니즈를 파악하였다.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건물 피해가 비교적 경미하고, 재해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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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원호자의 보호, 복지활동 거점으로서 활용이 유효하다는 것이 입증되었다. 모든 보육원은 휴원 

상태가 되었고 피난소로써 대응, 긴급 입소, 가설 및 임시 보육실의 설치 등을 대응을 실시되었다. 

보호 및 지원이 필요한 재해 고아를 찾기 위해 지원 그룹이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하였다. 피해지역 

아동의 일시 보육이 이루어졌지만 실제적으로 조정이 잘되지 않았다. 신장 투석 환자는 투석이 

가능한 의료기관을 찾는데 어려움이 많았다. 

2) 2011년 동일본대지진에서의 지원 사례

2011년 3월 11일 일본 동북 지방에서 발생한 동일본대재해(東日本大震災)은 세계지진사의 4번째 

규모이며 일본 관측 사상 최대 규모(Mw 9.0)의 지진과 초대형 쓰나미가 발생한 저빈도 대규모 재

난이다. 특히 대규모 쓰나미로 인해 전원 공급이 중단된 후쿠시마 제1원자력 발전소 가동 중지로 

방사능 누출 사고가 발생하여 복합재난으로 발달하였다. 동일본 대재해로 인한 재난피해는 2016년 

3월 현재까지 사망자와 실종자가 2만여 명, 피난 주민이 55만 명에 이르며, 약17만 명이상의 주민이 

현재도 피난 중에 있다. 사망자 중 약 3천명이 재해 발생 후의 2차적인 원인(정신적인 상실감으로 

인한 자살, 고독사 등)을 통해 사망한 진재관련사망이며 지금도 늘어나고 있다. 재산피해는 일본 

정부 추산으로 최소 160조 엔에서 최대 250조 엔으로 자연재해에 의한 인류 사상 최대의 경제적 

손실을 기록하였다.

2011년 동일본 대지진의 사망자 63.8%가 60대 이상의 장⋅노년층이며, 지진이 발생한 이와테⋅

미야기⋅후쿠시마 등 3현의 장애인 사망의 비중이 전체 비장애인 주민 중 사망한 주민의 비중보다 

약 2배 높다. 특히 고령자가 가장 큰 피해를 입었다. 지진/쓰나미로 인한 사망자의 2/3가 피해 지역 

인구의 약30%를 차지하는 60세 이상의 고령자였다. 또한 727명의 어린이 및 청소년이 사망하였다. 

또한 2011년 10월31일 시점으로 1,327명의 어린이가 부모의 한 쪽을, 240명이 부모 모두를 잃었다. 

그중 160명은 친척이 맡아 키우고 있다. 키다리아저씨 육영회(고아를 위한 장학금지원조직)가 실

시한 조사에서는 모자가정을 중심으로 피해 아동이 있는 세대가 경제적으로도 빈곤한 상황임이 

나타났다. 구체적으로는 세대주가 상근인 세대가 전체의 45%, 실업 또는 구직중인 세대가 30%에 

비하여 모자가정의 경우 상근직이 24%, 실업 및 구직중인 세대가 47%였다. 임신부 및 유아를 가진 

여성에 대한 지원으로 피난소 생활에 있어서 수유에 대한 프라이버시 확보가 어려워 추운 날씨 

가운데 실외에서 수유를 하거나 모유 수유를 단념한 사례가 발생하였다. 일부에서는 임산부와 수

유 중인 여성에게 피해 지역외의 산부인과(의원, 병원)에서 무상으로 피난소를 제공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많은 임산부가 지역사회로부터 배제되는 것을 염려하여 이용할 수 없었다는 보고가 있

다. 일본 프라이마리 케어 연합학회에서는 임산부 등을 지원하기 위해 피해지역에 산부인과 의사

를 파견하였다.

동일본대재해 후 무료 어린이 전화 상담 서비스가 발생 전보다 4배나 증가하였다. 일본 정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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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지역의 모든 공립학교에 1300명의 카운슬러를 파견할 계획이다. 재해 고아의 입양가정에 대한 

지원으로서 입양 어린이의 친구, 고향과의 연락을 가능한 유지할 수 있도록 장려하고 있다. 또한 

정부 및 키다리아저씨 육영회, 어린이 미래기금 등 각종단체가 동일본대재해 장학금 등 경제적 지

원을 실시하고 있다. 후쿠야마 원자력 사고로 후쿠야마현의 어린이들은 바깥에서의 활동이 1일 13

분으로 줄어들었다. 이로 인한 스트레스를 해소시키기 위해 일본 정부는 “리프레시캠프”를 개최하

였고 6000명의 어린이가 참가하였다. 2008년 후생노동성은 특별한 개호서비스가 필요한 피난자를 

위한 복지피난소를 재해 발생 후 7일 이내 개설할 것을 가이드라인으로 제시하였다. 그러나 동일본

대지진에서는 복지피난소를 설치한 지자체는 전체의 20%에 지나지 않았다. 장애자는 대피소에 들

어가는 것에 저항이 있고 적절한 보호를 받지 못해 장애자 및 자폐증 환자가 피난소로부터 나와 

방황하는 사례가 보고되었다. 지자체의 고령자 니즈에 대한 준비가 충분하지 못하여 치매 노인 및 

치매 가족의 피난에는 어려움이 많았다. 장기요양시설에서는 정기적인 피난훈련이 실시되었지만 

지자체에서는 치매 환자에 대한 한정된 지식으로 지원에 대한 준비가 충분치 못하였다. 또한 피난

소 및 가설주택에서는 고령자의 수용도 문제가 되었다. 유동식 및 성인기저귀를 필요로 하는 일부 

노인의 니즈에 대응하지 못하였다. 고령자의 경우 이웃과 가족과 떨어져 생활하게 되면 외부에 나

가지 않는 경향이 있어 가설 주택에서 생활하는 고령자는 사회적 네트워크로부터 단절된다.

대지진으로 피해 3현의 1165 개의 노인요양시설 중 52 곳이 피해를 입었고 173명의 직원이 사

망하여 인력 확보가 곤란해졌다. 2012년 4월 후생노동성은 각 지자체에 대해서 노인요양시설의 고

령자 대피에 대한 준비 및 피해지역의 요양 담당자 파견, 재택요양을 필요로 하는 고령자 대피에 

대한 지원 태세를 정비하여 대규모재해에 준비할 수 있도록 요청하였다. 노인요양시설 중에는 처음

부터 피난소 기능을 염두에 두고 계획된 시설도 있어서 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배려한 키친, 욕실, 

침실, 거실 등을 준비하였다. 동일본대지진에서 대규모 요양 시설이 전력 및 수도의 단절로 기능을 

잃는 가운데 소규모(20명 수용)의 시설에서는 지역 주민 100명 이상에게 기본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었다. 재난약자의 부담 경감을 위해 후생노동성은 장기요양에 대한 국민건강보험료의 징수를 

일시적으로 유보하였다. 또한 청구 수속을 간편화하여 피해자가 건강보험증의 제시가 없어도 진료

를 받을 수 있게 하였고 보험료 역시 경감 또는 면제시켜주었다.

3) 2016년 구마모토지진에서의 지원사례

2016년 4월 16일 구마모토현 구마모토지역에서 발생한 규모7.3의 구마모토지진은 전진과 본진

의 구분이 모호해진 일본의 동일본대지진 이후로 처음으로 일본 진도 7을 기록한 대지진이다. 지

진의 규모가 크지 않았지만 내륙에서 발생한 직하형 지진으로 얕은 진원으로 인해 피해가 컸다. 

지진 피해로는 48명의 사망자가 발생하였고 현 내 대피자만 11만 명을 넘었고, 라이프라인의 피해

로는 6만2700세대의 정전 및 약 24만 세대의 단수가 발생하였다. 우리나라에도 부산과 경상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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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에서 흔들림이 관측되어 부산소방안전본부에 2천 건 이상의 피해 신고가 접수되었다(부산일

보, 2016.04.16.). 지진 발생 반 년 후인 2016년 9월 14일 현재, 응급가설주택 4,266동이 착공되었

고 임대 가설주택 또한 9,385동이 제공되었지만, 11개의 피난소에서 213명의 주민이 피난 생활을 

하고 있다. 구마모토 지진으로 인한 사회복지법인 및 복지시설관계의 피해로는 3,354의 고령자 관

계시설 중 750 시설 피해가, 762개의 장애자복지시설 중 267 시설 피해가, 1,443의 보육원 중 508

개 시설 피해(5월16일에 전체 보육원 개원)가, 14개의 아동요양시설 및 구호시설 등에 피해가 발

생하였다(일본 전국사회복지협의회, 2016.10.12.). 전국사회복지협의회에서는 4월18일부터 9월1일

까지 "2016년 구마모토지진 복지대책본부"를 설치하였고 도⋅도⋅부⋅현/지정도시 등의 사회복지

협의회를 통해서 피해지역지원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구마모토현의 사회복지협의회에서는 재해 

발생 후 바로 재해자원봉사센터를 개설하였고 긴급지원이 끝날 무렵 피해자의 생활재건 및 자립

을 위한 종합적인 상담, 생활지원, 지역 교류 촉진 실시 및 피해자의 종합적인 지원을 목적으로 15

개의 시⋅정⋅촌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재해자원봉사센터를 지역지원센터로 변환하여 긴급지원에

서 지속적인 지원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구마모토시에 있는 구마모토학원대학은 독자적으로 배리

어프리 시설 및 다목적 화장실을 구비한 학교 기념관을 활용한 피난소를 개설하였고 사회복지학

부 교수가 중심이 되어 지역의 고령자 및 장애자 등을 수용하였다.

장애자의 구호 및 지원을 목적으로 구마모토현 신체장애자복지단체 연합회를 주축으로 현내의 

20개의 장애자 단체/복지단체에 의한 “피해지 장애자센터 구마모토/JDF구마모토지원센터”를 4월

20일부터 개설하였다. 피해상황에 대한 조사 및 정보 공유, 피난소의 니즈 파악 및 상담, 지원자원

봉사자 파견 등의 생활 재건을 위한 지원을 실시하며 지원물자 및 기부금의 모집과 배분도 실시하

였다. 이후 사단법인화하여 2017년 2월에는 지진 피해가 가장 심했던 마시키쵸에 "장애자와 함께 

살아가는 지역창생관"을 건립하고 구마모토시 및 주변 지역으로 활동을 확대하였다.

4) 2016년 돗토리중부지진에서의 지원 사례

2016년 10월21일, 일본의 돗토리현 중부지역에서 발생한 규모6.6의 돗토리중부지진은 일본의 

기준에 따르면 대규모재난은 아니지만 우리나라의 영남권에도 진동이 감지되었고 활성단층이 아

닌 지각 내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지진에는 안전지대가 없다는 사실을 상기시켜준 자연재해이다. 

또한 2016년 9월에 발생한 우리나라의 경주지진(규모 5.8)과 비교하면 지진의 규모가 우리나라에

서 발생 가능성이 있는 가장 큰 규모의 지진재해 크기와 가장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한신아와지

대재해 및 동일본대재해와 같은 저빈도 대규모 재난에 대한 재난약자에 대한 지원 및 제도를 통하

여 방향성 및 기본 방침을 살펴보는 한 편, 현실성 있는 재해 사례 및 문제점을 통해 바로 적용 

가능한 지원방안 등을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돗토리중부지진으로 인한 인적 및 물적 피해로

(2017년6월20일 돗토리현 위기관리국 발표자료)는 중경상 25명(사망자 없음) 및 주택피해 15,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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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공공토목시설피해 127 개소, 농경지 피해 등, 지진보험금만으로 약 28억엔18)이 지불되었다. 

돗토리현은 구라요시시, 유리하마쵸, 호쿠에이쵸, 미사사쵸에 재해구호법을 적용하였다. 지진 발

생 직후에는 40개의 피난소가 마련되었고 약 3,000명이 피난생활을 하였다. 복지시설 및 의료시설, 

아동복지시설 등의 사회적 약자와 관련된 시설에도 피해가 발생하였지만 지진 진동의 넘어짐에 

인해 노인요양시설에서의 80-90대의 남성 3명이 상처를 입은 것 이외에는 시설 내진화 등으로 인

하여 건물 외벽의 잔금 발생 및 고가 저수조의 파손 등 경미한 피해만이 발생하였다. 정전이 발생

하였으나 인공호흡환자 및 인공투석 시설에 대한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그러나 일반적인 피난

소에서의 생활하는 것이 곤란한 사회적 약자를 위한 “복지피난소”가 구라요시 시에서는 지진발생 

2일 후에나 개설되었다. 대응이 늦어진 것은 보건사가 피난소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개별적으로 

건강 체크 및 복지피난소의 의향을 확인하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전에 행정기관의 요지원자의 

복지대피소 의향 확인이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한 복지피난소를 개설한 것은 피해 4개

의 지자체 중에 구라요시와 호쿠에이쵸 뿐으로 고토우라쵸 등은 요지원자의 요청을 받아서 통상

적인 피난소 안에 전용 공간을 만드는 것으로 대응하였다. 시군 행정 인력 부족이 복지피난소 개

설 지연으로 이어진 것에 교훈삼아 돗토리현은 2016년 말에 요양복지사회 등의 3단체와 인적 지

원에 대한 협정을 체결하였다. 복지피난소의 신속한 개설이 이상적이지만 지정 피난시설이 피해를 

입을 경우에 대한, 다양한 상황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실무자 의견이 있었다.

“피난소에 거동이 불편하여 일어나기 힘든 재난약자가 있었지만 침대가 없었다”, “자폐증 및 

발달장애아를 가진 부모는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것을 꺼려하여서 일반피난소를 이용하기 

힘들다”, “장애를 설명하는 복지코디네이터를 배치했으면 좋겠다” 등의 11월21일 돗토리현 장애

자시설추진협의회에서는 장애단체 관계자들로부터 상기와 같은 요지원자 대책에 대한 의견에 돗

토리현에서는 복지대피소에 대한 시군의 의식 공유 및 주민에 대한 홍보도 부족하였음을 인정하

고 대피소 운영의 기본 매뉴얼을 2016년도에 책정할 예정이다. 돗토리현은 수화언어지원을 조례

로 정한 선진적인 지자체이지만 피해 지역에서는 청각 장애자가 지원에 배제되는 등 장애자 배려

에 대한 문제 및 과제가 발생하였다. 지진 발생 후 청각 장애자 3명이 일반 피난소로 피난했지만 

수화 통역자의 부재로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없어 그 중 1명은 자동차 안에서 숙박하였다. 또한 

시각 장애자를 위한 음성 코드 지원 팜플렛이 지진 발생 2주후에나 이루어졌다. 장애자에게 식수 

배급 정보도 전해지지 않아서 사람들이 줄서있는 것을 보고 처음 알았다는 보고도 있었다. 따라서 

장애가 있거나 없거나 동등하게 정보를 수집할 수 있도록 정보 보장에 대한 행정기관의 인식 향상

과 전통적인 홍보 수단은 물론 ICT 기술을 활용한 다양한 전달 수단을 확보하여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심적케어 및 건강상담은 물론 어린이, 임산부, 장애자를 위한 전문상담 창구를 개설하였다.

18) 지진발생 약 한 달 후인, 2016년 11월14일 현재, 일본손해보험협회의 발표 자료에 따르면 돗토리중부지진에 대한 지

진보험 지불건수는 3,526건이고 지불된 보험금은 27억9,040만엔이다. 2011년의 동일본대재해에는 1조2706억엔, 2016

년 구마모토 지진에는 3,621억엔이 지불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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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영국의 재난 발생 시 사회적 약자 인권보호 현황

1. 사회적 약자 인권보호 관련 법제도 현황

1) 사회적 약자의 인권보호 관련 법제도 현황

영국은 기존 차별금지법령으로 평등임금법(Equal Pay Act, 1970), 성차별금지법(Sex Discrimination 

Act, 1975), 인종관계법(Race Relations Act 1976), 장애차별금지법(Disability Discrimination Act 1995), 

고용평등 (종교 또는 믿음)에 관한 시행령(Employment Equality (Religion or Belief) Regulations 

2003), 고용 평등 (성적 지향)에 관한 시행령(Employment Equality (Sexual Orientation) Regulations 

2003[4]), 고용평등(연령)에 관한 시행령(the Employment Equality (Age) Regulations 2006)을 분야

별로 제정하여 적용해 오다가, 2010년 평등법(Equality Act, 2010)를 제정하면서 통합하였다.

사실상 영국평등법은 기존 차별금지법제를 하나로 통합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EU의 주요 평

등대우지침(EU Equal Treatment Directives)의 내용과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연령, 장애, 성전환, 혼

인여부, 인종, 종교, 성, 성적 지향과 관계없이 공적, 사적 서비스에 대한 고용접근에서 평등한 대우

를 보장하도록 하였다(홍성수, 2011: 3)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특히 이법 제3부 서비스와 공적 기

능(Services and public functions), 11부 평등의 진흥(Advancement of equality) 2장 적극적 조치

(Positive action)의 규정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국가의 적극적 인권보호를 담보한다고 볼 수 있다. 

이 법 제4조에서는 차별 금지의 대상으로 연령, 장애, 성전환, 혼인 및 동성결혼, 인종, 종교 또는 

신념, 성별, 성적 지향의 8가지 속성을 예시적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제5조에서 제12조는 이들 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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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에 대해 각각 정의하고 있다. 또한 제4조에서는 임신 및 모성을 보호의 대상으로 예시하고 있으

나, 앞서의 8가지 속성과 구분함으로써 성별과도 다른 보호 대상으로 보고 있다는 특징이 있다.

2) 재난 발생 시 사회적 약자 지원 관련 법제도 현황

(1) 비상대비법(Civil Contingencies Act)

영국의 재난관리는 비상 대비(Emergency Preparedness)와 비상대응 및 복구(Emergency Response 

and Recovery)로 구분하며, 지리적으로 지역(Local Level), 지방(Regional Level), 중앙정부(Central 

Government Level)으로 구성하여 지역단위 중심에서 재난에 대한 대비 및 대응을 다루며, 중앙정

부는 부처간 업무의 조정과, 지원, 일관성 유지를 위한 계획 및 방향 설정만을 담당하고 있다는 

점에서 특징이 있다.

이러한 영국 재난관리의 근거는 비상대비법(Civil Contingencies Act, 2004)에 기초하고 있으며, 

예측, 평가, 예방, 준비, 대응, 복구의 5단계 통합관리체계 하에 앞서 밝힌 2개 관리영역(대비와 대

응 및 복구)에 대한 공식적 지침서를 발간하여 제시하고 있다.

2. 재난 발생 시 사회적 약자에 대한 접근 방법

영국은 2010년 평등법 제정 이후, 차별금지 관련 법률을 통합하는 과정에서 8개 유형으로 보호 

대상을 구분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두드러지는 특징 중 하나는 성별, 성전환, 동성결혼 등을 

통해 젠더 관점에서의 접근을 보이며, 임신과 모성을 구분하되 여성에 대해서는 중립적 관점에서 

사회적 약자로 구분하지는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이런 논의의 연장에서 뒤에 살펴볼 재난피해자 지원정책(Meeting the Needs of Those Affected 

by an Emergency)에 나타나는 인도주의적 지원 대상은 이들 사회적 약자를 포함하는 특정 취약계

층으로 어린이, 노인, 외국인, 장애인 등으로 확장하며, 부상자, 생존자, 가족과 친구, 유가족과 그 

친구, 구조 및 복구기관 종사자로 세분화하고 있는 점에서는 사실상 재난 피해지역의 모든 국민과 

그 가운데 종사자까지도 특별한 지원이 대상이 되는 그룹으로 보고 있다는 점에서 상대적으로 보

다 광범위한 대상을 직접적으로 명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특징이 있다.

영국의 재난피해자에 대한 인도주의적 지원은 1966년 발생한 Aberfan 재난으로 폭우로 탄광 붕

괴가 이어져 석탄 팁이 마을 학교와 주변도로를 덮쳐 144명의 사망자를 내면서 재난 여파에 따른 

심리적 지원 필요성이 비교적 이른 시기에 요구되었다는 점에 있다.

이를 고려할 때, 영국의 경우 재난 발생 시 사회적 약자에 대한 접근은 재난 발생 이전과 재난 

발생 진행 및 종료 이후의 과정에서 정책대상의 범위가 다소 차이가 있으며, 이는 결과적으로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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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의 재난관리 체계인 비상 대비 단계와 비상 대응 및 복구 단계에서 사회적 약자로서 관리되는 

대상이 구분되는 것으로 이해된다. 즉 재난 이전 단계에서는 젠더 관점에서 여성을 별도로 구분하

고 있지는 않으나, 취약계층으로 어린이, 노인, 외국인, 장애인 등이 주요한 고려의 대상이 되는 

동시에 재난 발생 이후에는 재난 피해 지역에 있는 피해자와 그 가족 및 친구, 구조 및 복구기관 

종사자를 포함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이런 구분의 실익은 지원 정책의 내용으로서 보호소19), 재난상황 정보의 관리, 의료, 경제/

법률, 심리 지원 등에 대한 광범위한 지원정책 설정에 이를 반영하는데 있어서도 유용성을 갖기 

때문이라 하겠다.

3. 재난 발생 시 사회적 약자 인권보호를 위한 지원 정책 현황

1) 비상 대응 및 복구 지침(Emergency Response and Recovery)

영국의 재난 발생 시 사회적 약자 지원은 비상 대응 및 복구(Emergency Response and Recovery) 

지침서의 제7장 재난피해자 지원정책(Meeting the Needs of Those Affected by an Emergency)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인도주의적 지원(Humanitarian Assistance)으로 총칭되는 재난 피해자 지원

대책은 각 부서별 세부지침을 포함하며, 여기에는 ①기본적 보호소(Basic Shelter), ②재난상황 정보

(Information about What Has Happened), ③의료적 지원(Medical Assistance/ Treatment), ④경제적/

법률적 지원(Financial and Legal Support), ⑤심리사회적 지원(Psycho-social Support), ⑥추가적인 도

움과 지원에 관한 조언 등 제공(Advice and Direction on How to Get Further Help and Assistance), 

⑦통신설비 구축(Communication Facilities to Allow People to Contact and Meet Each Other, ⑧필요

시 경찰수사에 관한 정보제공(Providing a Link to Ongoing Police Investigation Where Relevant), 

⑨장기적 지원과 조언에 대한 접촉점 제공(Providing a Point of Contact for Longer Term Support 

and Advice)으로 구성하고 있다(장미혜 외, 2014: 90-91). 또한 지원 대상자의 범위에 대해서는 보다 

광범위하게 ①부상자(the Injured), ②(심각한 부상 또는 부상이 없는) 생존자(Uninjured Survivors, 

and Those Without Serious Injuries), ③가족과 친구(Families and Friends), ④유가족과 (사망자의)

친구(Family and Friends of the Deceased), ⑤어린이⋅노인⋅외국인 등과 같은 특정취약그룹) 

(Specific Groups such as Children, the Elderly and Faith Groups), ⑥구조 및 복구기관 종사자(Rescue 

and Response Workers)를 포함하고 있다(장미혜 외, 2014: 91). 이 가운데 특정취약그룹(Meeting the 

Needs of Specific Groups)은 특별한 욕구를 갖고 있는 그룹으로 어린이와 청소년, (체류)외국인 등 

19) 임시적 대피소와 구분하여 장기 및 단기 보호시설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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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종교, 다문화 등), 노인과 장애인으로 여성은 별도로 제시하고 있지 않으나 임신한 여성을 

포함하여 비상 대비 계획에도 반드시 이들에 대한 지원 문제를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

2) Tele-care 서비스 활용

영국에서 사회복지서비스 및 의학적 활용을 위해 마련된 Tele-care 서비스는 보건서비스의 위

험을 줄이기 위한 조기경보 제공 시스템으로 개발되어 가정 내 안전 및 보안 모니터링, 개인 생체

징후 또는 일상활동에 대한 모니터링을 접목한 것으로 재난약자를 위한 활용 가능성이 높은 서비

스라는 특징이 있다(심기오 외, 2010: 85). 특히 해당 서비스는 신체적 약자가 가스 노출, 실족, 

홍수 등과 같은 각종 사고 상황에 노출되었을 시 부착하고 있는 펜던트를 누르는 것만으로 담당공

무원과 통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긴급구호 등에 대한 활용성이 높은 서비스이다.

4. 재난 발생 시 사회적 약자 지원 사례와 특징

1) 영국 포츠머스 대학교 개인비상대피계획(PEEP: Personal Emergency Evacuation Plan)

영국 포츠머스 대학교가 마련하고 있는 개인비상대피계획 PEEP((Personal Emergency Evacuation 

Plan)20)는 긴급 비상사태 발생 시 궁극적으로 안전한 장소에 도착할 수 없거나 시간 내에 안전한 

장소로 이동할 수 없는 개인을 위한 맞춤식 대피계획에 해당한다. 포츠머스 대학은 PEEP 마련을 

통해 이동성 장애, 시력장애, 청각 장애, 인지 장애, 기타 사정이 있는 직원들이나 단기 상해, 임시 

의료기구를 사용하는 경우, 또는 임신 후기 단계(만삭)에 들어선 직원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

하고 있다.

포츠머스 대학의 PEEP는 직원들로 하여금 “비상 상황에서 즉각적인 방법으로 건물에서 대피

할 수 있는가”에 대해 스스로 질문하고, 이에 대해 확신을 가질 수 없다면 누구나 계획을 이용하도

록 하고 있다. PEEP는 일련의 행동절차이기 보다는 일종의 자가 체크리스트 형태로 직원들로 하

여금 ① 재난 경보 대해서 인지할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그렇지 못한 경우 어떤 형태의 

재난경보 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는지 스스로 제시하며, ② 각각의 재난경보 단계별 지원요청 가능

한 다른 직원의 정보와 근무 위치(복수), ③ 지원의 방법, ④ 추가적으로 필요한 장비에 대해 작성

하고, 이들이 대피하게 되는 진행절차를 기록하도록 하여 이를 확보함으로써 재난 발생 시 활용하

고 있다.

20) www2.port.ac.uk/departments/services/humanresources/healthandsafety/atoz/peep/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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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Ⅲ-7. 영국 포츠머스 대학 PEEP Evacuation Matrix 예시

2) 영국 RoSPA(Royal Society for the Prevention of Accident)의 화재 및 재난 교육

영국 왕실출연의 안전전문기관인 RoSPA는 교통, 직장, 가정, 레저, 학교, 아동 안전 및 사고예

방에 대한 전반적 지침 및 교육을 제공하고 있으며, 아동 안전 전략의 일환으로 런던시 교통국

(Transport for London)과 공동 주최로 화재 및 재난에 대비한 Junior Citizen Schemes를 개최하여 

어린이로 하여금 일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재, 교통사고, 가스누출, 철도사고, 수해 등의 위험에 

대한 대처방법을 개발된 시나리오를 중심으로 연극을 통해 체험하도록 교육하고 있다. 이 교육은 

위험에 대처하는 방법 뿐만 아니라 영국 시민으로서의 책임감과 위험상황에서 공동체를 지켜내는 

시민의식을 함양하도록 소방서, 경찰서, 관공서, 버스회사 및 민간경비 회사 등 다양한 재난안전관

리 관계기관과 민간기업이 스폰서로 함께 참여한다. 또한 초등학교 5학년(9-10세) 대상으로 이루

어지는 체험교육은 총 12개의 재난안전 유형별 시나리오를 중심으로 시기적으로 봄과 여름 두 번

씩 개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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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Ⅲ-8. 어린이 대상 화재 및 재난 안전교육을 위한 행동요령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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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한국의 재난 발생 시 사회적 약자 인권보호 현황

1. 사회적 약자 인권보호 관련 법제도 현황

1) 사회적 약자의 인권보호 관련 법제도 현황

(1) 헌법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헌법 제34조 

제6항은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

하고 있다. 이는 국가에 대해 재해와 관련된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해야 함을 헌법은 천명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은 국민의 생명⋅재산에 직접적이며 치명적인 침해를 주고, 

침해의 크기와 영향력이 회복 불가능한 수준에 이르는 경우도 발생하기도 한다. 이러한 재난 앞에

서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인 자유권, 평등권, 사회권, 참정권, 청구권 등이 무기력해질 수 밖에 없을 

것이며, 따라서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재난관리는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있어서도 상당한 기여를 

할 것이다(박인수, 1995: 203).

(2) 아동복지법

아동복지법은 아동이 건강하게 출생하여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아동의 복지를 보

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아동의 이익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하고, 아동의 권리보장과 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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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증진을 위한 권리를 갖는다. 아동복지법에서 의미하는 아동은 18세미만인 사람을 의미한다(아동

복지법 §1;§2;§3). 아동복지법에서 아동의 인권보호를 위한 지원체계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제31

조 3항에서 아동의 안전 및 건강지원을 위한 아동복지시설과 아동용품에 대한 안전기준을 정하고 

아동용품을 제작⋅설치⋅관리하는 자에게 준수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감염병 및 약물의 오남용 예

방 등 보건위생관리, 재난대비 안전과 관련한 아동의 안전에 대한 교육계획을 실시토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지원체계는 아동복지시설과 아동용품의 안전기준 규정과 같은 시스템적 성격과 물리

적 강하다고 볼 수 있으며, 아동의 인권보호를 위한 실효성 있는 권리확보가 필요하다. 특히 아동

인권은 아동이 가지는 보호와 양육의 대상이 가지는 특수성에 기인한 미성숙한 인격체 이므로 최

소한의 침해적 요소는 국가가 보호해야할 의무를 지닌다(김종세, 2008: 51). 아동복지법에서 아동

의 인권보호와 관련한 내용은 학대로 인한 보호와 경제적⋅사회적⋅정서적 지원이 주류를 이루고 

있으며, 재난이나 아동안전과 관련한 내용은 안전기준설정(아동복지법 제30조), 교육기관을 통한 

안전교육(아동복지법 제31조), 아동보호구역(아동복지법 제32조), 아동안전보호인력 배치(아동복

지법 제33조), 긴급보호소 지정 및 운영과 관련한 사항(아동복지법 제34조)으로 인권과 관련한 내

용보다는 시설 및 시스템적 성격이 강하다. 

(3) 노인복지법

노인복지법은 노인의 질환을 사전예방 또는 조기발견하고 질환상태에 따른 적절한 치료⋅요양

으로 심신의 건강을 유지하고, 노후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함으로써 노인의 보

건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었다(노인복지법 §1). 

1981년 노인복지법 제정 이후 지금까지의 노인복지 제도는 최저한도의 생활을 보장하는 생존

권적 기본권을 충족시키는데 급급하여, 사회적 불이익 감소, 학대⋅차별 철폐, 인류의 보편적 가치

를 위협하는 위기상황을 보장하는 것에는 매우 소극적이었다. 노인복지법이 제정된 이후 다양한 

노인복지발전 계획이 추진되면서 노인의 생존권 보호수준이 점진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것은 분명

한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 노인복지 정책은 노인의 인권을 적극적으로 보장하는데 

많은 한계를 보이고 있는 것도 또한 사실이다(김제곤, 2014: 10). 노인복지법은 노인의 안정된 생

활보장과 사회적 활동에 참여할 기회를 보장하고 건강 유지와 지식과 경험을 활용한 사회 발전에 

기여하도록 되어 있으며, 관련 노인복지시설은 인권교육 수행과 노인의 보건과 복지를 위한 지원 

조치 및 우대사항, 노인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련한 내용을 포괄하고 있다. 노인복지법에서 

다루는 인권의 내용은 노인복지법 제6조 2의 인권교육을 통해 찾아 볼 수 있는데, 이는 노인복지

시설 운영자와 종사자에 대한 인권교육과 관련한 내용이며, 구체적으로 인권보호와 관련한 내용은 

학대로 인한 보호가 대체적인 내용들이고, 재난이나 안전과 관련한 내용은 교통안전과 같은 생활

안전에 한정되어 있고, 그 내용도 빈약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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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장애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은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보장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임을 

명백히 하고, 장애발생 예방과 장애인의 의료⋅교육⋅직업재활⋅생활환경개선 등에 관한 사업을 

정하여 장애인복지대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며, 장애인의 자립생활⋅보호 및 수당지급 등에 관하

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장애인의 생활안정에 기여하는 등 장애인의 복지와 사회활동 참여증진

을 통하여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었다(장애인복지법 §1). 장애인복지법에서 장애

인의 인권과 안전을 위한 내용에서는 시설 중심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공공시설과 교통수단 등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추락사고 등 

장애로 인하여 일어날 수 있는 안전사고와 비상재해 등에 대비하여 시각⋅청각 장애인과 이동이 

불편한 장애인을 위하여 피난용 통로를 확보하고, 점자⋅음성⋅문자 안내판을 설치하며, 긴급 통

보체계를 마련하는 등 장애인의 특성을 배려한 안전대책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되어 있다

(장애인복지법 §23, ①; §24).

그리고 장애인복지법에서 다루는 재난 및 안전에 대한 사항이 대체적으로 시설이용에 편중되어 

있어, 실제적인 재난 시 인권 및 안전보호에 따른 인권보호와 관련한 사항은 명시하고 있지 않다. 

또한 현행 장애인복지법은 인권침해 예방과 규제를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장애인 인권보호 대

응이 미흡하고, 현재 장애 아동은 아동복지법, 65세 이상 장애인에게는 노인복지법의 적용을 받고 

있다. 그러나 장애인 인권침해는 아동이나 노인을 가리지 않고 사회 모든 분야에서 나타나는 특성

을 띠고 있기 때문에 현행 법률에 의한 효과성이 떨어질 수 있다. 따라서 장애인 인권침해 예방, 

조사, 구제서비스 등 장애인권리옹호 업무 일원화가 필요하다(장애인신문. 2018.8.31일자).

(5)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교통약자(交通弱者)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교통

수단, 여객시설 및 도로에 이동편의시설을 확충하고 보행환경을 개선하여 사람중심의 교통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교통약자의 사회 참여와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었다(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1). 본 법에서 의미하는 교통약자는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어린이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을 말한다. 교통약자는 인간으로서의 존

엄과 가치 및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보장받기 위하여 교통약자가 아닌 사람들이 이용하는 모든 

교통수단, 여객시설 및 도로를 차별 없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하여 이동할 수 있는 권리를 가

질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그리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

할 수 있도록 교통수단과 여객시설의 이용편의 및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

여야 한다.(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2, ①;§3;§4). 교통약자들의 기본권의 하나로 볼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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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권에 장애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인권보호 측면에서 고려되어야 한다. 이동권의 장애는 사회

활동의 어려움 뿐만 아니라 긴급 시 대피활동에도 문제가 발생한다. 따라서 사회의 구성원으로 

안전하게 살아가기 위한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호를 위한 실제적인 방안이 필요하다. 교통약자들에

게 이동권은 단지 교통시설에서 물리적인 제약을 극복하는 것 뿐만 아니라 사회에서 인간이 누릴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것으로 까지 이해될 수 있다(김은경, 2005: 21).

(6)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은 재한외국인에 대한 처우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재

한외국인이 대한민국 사회에 적응하여 개인의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하고, 대한민국 

국민과 재한외국인이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사회 환경을 만들어 대한민국의 발전과 사회통합

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었다(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1).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에서 

재한외국인의 인권보호를 위한 처우에는 재한외국인 또는 그 자녀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 방지 및 

인권옹호를 위한 교육⋅홍보와 관련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고, 재난 및 안전관리와 관련한 인권

보호나 옹호를 위한 내용은 명시하고 있지 않다(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10).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에서 나타나는 인권부분 개선으로는 제10조에 인권옹호를 위한 내용이 명기되어 있기는 하

지만 구체적인 인권의 보장 분야가 명시되어 있지 않다. 또한 이주노동자와 관련한 인권보호 내용

과 규정이 없다. 국내의 이주노동자가 2018년 8월 기준 120만명에 이르는 현 상황에서 인권의 사

각지대에 놓인 이주노동자의 인권보호, 인종차별 예방 및 문화다양성 존중을 위한 방안검토가 필

요한 실정이다(정상우. 2016: 42).

(7) 다문화가족지원법

다문화가족지원법은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하고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들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었다(다문화가족지원법 §1). 다문화가족지원법에서는 다문화가족의 구성원들에 대한 인권

보호, 인권옹호와 관련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고, 다만 가정폭력과 평등한 가족관

계 유지를 위한 조치에 대한 내용만 한정적으로 담고 있을 뿐이다(다문화가족지원법 §7, §8). 

외국인⋅다문화가족의 인권보호를 위한 관련 법률에는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북한이탈주민보호와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결혼중개업법, 다문화가족지원법, 출입국관리법, 국적

법,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 등이 있어 관련 법령에 유사⋅중복 사업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따라

서 다문화사회에 대한 총체적 방향제시와 정책일관성 확보가 필요하다(베이비타임즈, 2018.05.20.). 

또한 다문화가족지원법에는 미등록 이주아동(불법체류자 자녀)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정책이나 입

법이 없어 기존의 외국인정책이나 다문화가족정책의 틀을 넘어서는 사회 제도 및 관행의 전반적인 



제3장 국내외 대형재난 시 사회적 약자 인권보호 현황 83

재구조화가 필요하다(베이비타임즈, 2018.05.20).

(8)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서 벗어나 대한민국의 

보호를 받으려는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의 주민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생활 영역에서 

신속히 적응⋅정착하는 데 필요한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북한이탈

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1). 특히 본 법에서는 보호대상자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하

여 보호대상자의 보호⋅교육⋅취업⋅주거⋅의료 및 생활보호 등의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그리고 아동⋅청소년⋅여성⋅

노인⋅장애인 등에 대하여 특별히 배려⋅지원하도록 노력하도록 구성되어 있다(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의 2). 사회적 기본권은 자유권적 기본권과 달리 법령상 규정

으로 실현되어야 기본권 행사가 가능하다. 현재 북한이탈주민법이 다문화가족지원법, 노숙인지원

법보다 사회적 기본권 실현 수준이 낮고 국가에 대한 기본권행사도 용이하지 않다. 결국 국가의 

북한이탈주민 지원 수준은 다문화가족, 노숙인 지원의 경우에 못 미친다. 따라서 헌법상 사회적 

기본권 실현을 위한 방향으로 재구조화 과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통해 북한이탈주민을 향후 

통일 등에 긴요한 자원으로 성장케 할 수 있을 것이다(박현식⋅이옥진, 2017: 295).

(9)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은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의 안전하고 편

리한 주거생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주거약자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

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여 제정되었다(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을 위하여 주거

약자의 주거생활이 쾌적하고 안전하게 이루어지도록 해야 하고, 주거약자용 주택이 원활하게 공급

되고 효율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주거약자의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생활에 

필요한 정보가 원활하게 제공되고, 제9조의 편의시설이 주거약자용 주택에 적정하게 설치될 수 

있도록 할 것을 의무로 지닌다(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3). ‘헌법’에는 주

거권을 명시하고 있는 조항이 없다. 그러나 ‘헌법’ 제34조1항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제35조1항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35조3항 ‘국가는 주택개발정책 등을 통해 모든 국민이 

쾌적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등의 조항은 주거권에 대한 헌법 근거로 볼 수 

있다.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주거약자용 주택의 의무건설 

비율)에는 영구⋅국민임대주택 건설 시 적용되는 주거약자용 주택 의무 건설 비율은 수도권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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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수도권의 경우 5%로 규정하고 있다. 주거약자용 주택의 지원대상은 장애인을 비롯해 노인, 국가

유공자 및 보훈대상자, 5⋅18민주유공자, 고엽제후유증환자 등이다. 이들은 전체 인구 대비 약 18.2%

로 현재 법에서 정하고 있는 비율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으로 대상 인구수에 비례한 수준으로 의무 

건설 비율을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장애인신문. 2018.05.03).

(10)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은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는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자활급여를 

지급하고, 자활센터를 통한 자활을 지원한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서 의미하는 인권보호는 생계

가 어려운 사람에게 지원하는 경제적 지원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밖에 인권을 보장해주는 

내용이나 재난이나 안전과 관련한 내용은 포함하고 있지 않다.

(11)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은 방송과 통신이 융합되는 새로운 커뮤니케이션 환경에 대응하여 방송통

신의 공익성⋅공공성을 보장하고, 방송통신의 진흥 및 방송통신의 기술기준⋅재난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과 방송통신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방송통신발전 

기본법, §1).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에는 방송통신 기술기준을 규정하여 재해⋅재난 예방을 위한 경

우 및 재해⋅재난이 발생한 경우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방송통신설비가 기술기준에 적합하

게 설치⋅운영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방송통신설비를 설치⋅운영하는 

자의 설비를 조사하거나 시험하게 할 수 있다(방송통신발전 기본법, §28). 또한 방송통신재난관리

를 통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통신서비스에 관하여 ｢재난 및 안전

관리기본법｣에 따른 재난이나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재해 및 그 밖에 물리적⋅기능적 결함 등

(이하 "방송통신재난"이라 한다)의 발생을 예방하고, 방송통신재난을 신속히 수습⋅복구하기 위한 

방송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방송통신발전 기본법, §35). 그리고 방송통신

재난의 대비, 방송통신재난의 보고, 방송통신재난 대책본부의 설치 및 운영, 방송통신재난 대책본

부, 재난방송, ｢방송법｣ 제43조에 따른 한국방송공사를 재난방송 등의 주관방송사로 지정, ｢도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 ｢도시철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철도시설 및 ｢철도의 건설 및 철도

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철도시설(마목부터 사목까지의 시설은 제외한다)의 

소유자⋅점유자⋅관리자는 터널 또는 지하공간 등 방송수신 장애지역에 제40조제1항에 따른 재난

방송 등 및 ｢민방위기본법｣ 제33조에 따른 민방위 경보의 원활한 수신을 위하여 필요한 방송통신

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방송통신발전 기본법, §40의 3).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에서 나타나는 사회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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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자의 보호를 위한 내용에는 시스템 구축으로 한정되어 있다. 이는 노약자, 심신장애인 및 외국인 

등 재난 취약계층을 고려한 재난 정보전달시스템의 구축을 의미한다(방송통신발전 기본법, §40의 2).

방송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 수립에는 안전취약계층을 고려하고 있지 않고(제35조), 제40조(재

난방송)에 해당하는 사업자도 재난방송 등의 주관방송사와 협력하여 시⋅청각 장애인 등 안전취약

계층이 쉽게 접근 가능한 재난방송을 하기 위한 노력의 의무를 법률에 규정해두는 것이 필요하다

(국립재난안전연구원. 2017: 41).

표 Ⅲ-9. 한국의 인권 관련 법제도 현황

구분 대상 주요 내용 보장 내용 관련 법령 주관부처

신체적 

약자

어린이 18세 미만인 사람

∙ 아동학대 보호 서비스

∙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

∙ 아동복지시설 안전기준 및 안전교육계획 수립

∙ 아동용품 안전기준

∙ 취약계층 아동 자립지원

∙학대아동 보호기관 설치

아동

복지법

보건

복지부

노인 등 65세 이상의 노인

∙ 노인복지시설 인권교육

∙ 노인전용주거시설 공급

∙ 노인일자리(생업) 및 사회참여 지원

∙ 노인 건강진단 및 보건교육

∙독거노인지원센터 지원

∙ 노인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노인 일상생활 

편의목적)

∙ 노인학대 호보 서비스

노인

복지법

보건

복지부

장애인

장애인 복지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장애의 종류 및 

기준에 해당하는 자

∙ 장애인 사회적응 훈련지원

∙ 장애인 취업 및 생업지원

∙ 안전사고와 비상재해에 대비한 장애인특성 고

려한 안전 대책(피난통로확보, 안내판설치, 긴

급통보체계 마련) 

∙ 주택보급, 사회 인식 개선, 문화 환경정비

∙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지원센터, 활동급여지원)

∙ 장애인 학대 보호서비스

장애인

복지법

보건

복지부

구호

약자

임산부, 중증장애인, 

노인 등

∙ 구호약자의 임시주거시설(병원급 의료기관 시

설) 사용 지원

재해

구호법

행정

안전부

교통

약자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어린이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시설 설치 기준마련

∙ 교통약자의 특별교통수단 운행 지원

∙ 보행우선구역 지정 및 교통약자를 위한 보행안

전시설물 설치

교통 약자의  

이동 편의 

증진법

국토

교통부

언어⋅

문화적 

약자

외국인 재한외국인, 결혼이민자

∙ 재한외국인의 인권보호를 위한 교육 및 홍보

∙ 결혼이민자의 언어교육, 보육교육, 의료지원, 

건강검진 지원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법무부

다문화

가족

다문화가족, 

결혼이민자 등

∙ 기본적인 생활정보, 사회적응교육, 직업교육훈

련 및 의사소통 지원

∙ 가정폭력 피해 지원

∙ 의료 및 건강관리 지원

∙ 다문화 아동⋅청소년의 보육교육 지원

다문화가족

지원법

여성

가족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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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약자 입법사례는 일반적으로 인간이 살아가는 데 있어 꼭 필요한 권리를 중점으로 안정

적인 생활을 영위하고 경제⋅사회⋅문화 등 각 분야에서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지원하는 형태로 제정되어 있다. 특히, 인간다운 생활 또는 생존

을 위하여 당연히 누려야 할 고유한 권리를 중심으로 개인이 국가에 대하여 생존의 유지와 발전을 

위해 금전적 급부 또는 시설의 이용과 관련한 내용을 포괄하고 있다. 그러나 인류의 보편적 가치

(인간 생명, 인간 존엄성, 인간의 근본적 권리에 대한 존중)를 위협하는 전통적 군사안보 위기, 자

연재난과 인위재난의 재난 위기, 국가핵심기반 마비 위기, 생활안전 위기, 신종 위기 등 각종 위기

와 재난에 대비한 보호 및 지원서비스에 대한 내용은 미흡한 실정이다. 또한, ｢재해구호법｣, ｢교통

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에서는 구호약자, 교통약자, 주거약자, 사회적약자 등 여러 용어가 혼용하여 장애인, 고령자, 임산

부, 어린이,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다. 따라서 재난이라는 특수 상황에서 더욱 취

약성을 보이는 집단인 노인, 장애인, 유아, 임산부, 외국인 등을 포함한 사회적 약자의 포괄적이며, 

일관성 있는 용어 활용이 필요하다(국립재난안전연구원, 2017: 14).

2) 재난 발생 시 사회적 약자 지원 관련 법제도 현황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재난안전법”이라 함)은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토를 보존하고 국

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난 및 안전관리체제를 확립

하고, 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와 안전문화활동, 그 밖에 재난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

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1). 재난안전법은 재난을 예방하고 재

난이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기본적 의무임을 확인하고, 

구분 대상 주요 내용 보장 내용 관련 법령 주관부처

언어⋅

문화적 

약자

탈북민 북한이탈주민, 보호대상자
∙ 보호⋅교육⋅취업⋅주거⋅의료 및 생활보호 

등의 지원

북한 이탈 

주민의 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

통일부

경제적

약자

주거

약자

노인, 장애인, 국가유공자, 

보훈보상 대상자, 

5.18민주화 운동부상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 주거약자용 최저 주거기준의 설정과 편의시설 

지원

장애인⋅고령

자 등 주거 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국토

교통부

기초생활

수급자
기초생활 수급자 ∙ 최저생활 보장 및 자활지원

국민 기초

생활 보장법

보건

복지부

기타
사회적 

약자

경제적, 지리적, 신체적 

차이 등에 따른 소수자 등

∙ 노약자, 심신장애인 및 외국인 등 재난 취약계

층을 고려한 재난 정보전달시스템의 구축

방송통신

발전 기본법

과학기술정보

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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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국민과 국가⋅지방자치단체가 국민의 생명 및 신체의 안전과 재산보호에 관련된 행위를 할 

때에는 안전을 우선적으로 고려함으로써 국민이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사회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함을 기본이념으로 하고 있다(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2).

현재 시행되고 있는 재난안전법은 사회적 약자와 관련된 규정은 없으나, 2018년 1월 18일부터 

개정된 법률은 “안전취약계층”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사회적 약자와 관련된 사항을 정의하고 있

다. 재난안전법은 사회적 약자를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재난에 취약한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

다(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3, 9의3). 또한 국무총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의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이라 함)의 수립지침을 작성

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수립

지침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에 관한 기본계획을 작성한 후 국무총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때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은 재난에 관한 대책과 함께 생활안전, 교통안전, 산

업안전, 시설안전, 범죄안전, 식품안전, 안전취약계층 안전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안전관리에 관

한 대책 등을 포함하여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22, ①, ③, ⑧). 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 작성 및 운용과 관련하여, 재난안전법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관리업무를 효

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안전취약계층의 특성을 반영한 연구⋅개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기관리에 필요한 매뉴얼 표준안을 연구⋅개발하여 보급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34, ⑨). 다음으로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관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와 관련하여 국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안전문화를 진흥시킴과 관련하여, 안전취약

계층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안전문화활동을 적극 추진하여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재난 및 안전

관리기본법, §66조의4, ①).

(2) 자연재해대책법

자연재해대책법은 태풍, 홍수 등 자연현상으로 인한 재난으로부터 국토를 보존하고 국민의 생

명⋅신체 및 재산과 주요 기간시설(基幹施設)을 보호하기 위하여 자연재해의 예방⋅복구 및 그 밖

의 대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자연재해대책법 §1).

자연재해대책법은 국민의 생명 및 신체와 재산보호를 위하여 자연재해 경감 협의 및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 정비, 풍수해 저감대책, 각종 재해지도의 제작⋅활용, 재해복구, 방재기술의 연구 및 

개발과 관련한 내용을 담고 있다. 자연재해대책법에는 각종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조수, 대설,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발생하는 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와 관련

한 내용을 담고 있으나 안전취약계층이나 사회적 약자에 대한 내용을 명시하고 있지는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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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재해구호법

재해구호법은 이재민(罹災民)의 구호와 의연금품(義捐金品)의 모집절차 및 사용방법 등에 관하

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재민 보호와 그 생활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재

해구호법 §1). 이 법에서 구호대상은 이재민과 일시대피자, 재해로 인한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응 

지원이 필요한 사람 등을 포함하고 있다(재해구호법 §3). 또한 시행령을 살펴보면 모자보건법 제2

조제1호에 따른 임산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증장애인, 노인장기

요양보험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노인 등을 구호약자로 지정하고 있다. 전국재해구호협회, 대한적

십자사 등 구호기관이 지원하는 구호 종류에는 임시주거시설의 제공, 급식이나 식품⋅의류⋅침구 

또는 그 밖의 생활필수품 제공, 의료서비스의 제공, 감염병 예방 및 방역활동, 위생지도, 장사(葬事)

의 지원, 심리회복의 지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등과 구호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의 이재민 현금 지급 등이 있다(재해구호법 §4 ①,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매년 시⋅도지사, 시장⋅

군수⋅구청장 및 구호지원기관의 재해구호업무에 관한 계획의 수립지침을 작성하여 시⋅도지사 등 

및 구호지원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에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수립지침에 따라 지역실정을 고려하여 매년 시⋅군⋅구 재해구호계획을 수립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시⋅도지사는 통보받은 수립지침 및 제 시⋅군⋅구 재해구호계획에 따라 

지역실정을 고려하여 매년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재해구호계획을 수립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고 그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구호지원기관의 장은 통보받은 수립지침에 따라 해당 구호지원기관의 재해구호계획을 수립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재해구호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

고 있다(재해구호법 §5). 재해구호법에서 임시주거시설의 제공 등의 구호의 종류로 정하고 있으나

(제4조), 재해로 주거시설을 상실하거나 주거가 불가능한 상황에 처한 이재민등의 구호를 위하여 

어떠한 대체시설을 임시주거시설로 사용할 수 있는지만 규정하고 있고(제4조의2), 임시주거시설의 

기능, 운영, 설계, 토지확보에 관한 내용은 없다. 임시주거시설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의 규정과 안

전취약계층의 취약특성을 고려한 임시주거시설 및 생활필수품 제공이 필요하다(국립재난안전연구

원. 2017: 34).

(4) 민방위기본법

민방위 기본법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나 국가적 재난으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민방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민방위대의 설치⋅조직⋅편성과 동원 등

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민방위기본법 제32조의2(수습 및 복구)에는 민방위사태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행정안전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인명구조, 진화⋅수방 

및 그 밖의 응급조치, 피해시설의 응급복구 및 방역과 방범, 임시주거시설, 생활필수품의 제공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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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의 구호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때의 사회적 약자의 특성을 고려한 임시주거

시설, 생활필수품 제공이 필요하다. 그리고 민방위기본법 제33조(민방위 경보)는 민방위사태가 발

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때 또는 민방위 훈련을 실시하는 때 민방위 경보를 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때 사회적약자의 특성을 고려한 즉각적인 시각적⋅청각적 정보 공유가 필요하다

(국립재난안전연구원. 2017: 15).

(5)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소방시설법)은 화재와 재난⋅재

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와 소방시설 등의 설치⋅유지 및 소방대상물의 안전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공의 안전과 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

되었다(소방시설법, §1). 이 법 제2조의 3에서는 화재안전정책기본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으며, 기본계획에는 화재안전정책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기반조성, 대국민 홍보⋅교

육, 관련 기술의 개발⋅보급, 전문인력 육성⋅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이법 제20조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서는 제21조2에 따른 피난계획에 관한 사항과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소방계획서의 작성 및 시행을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24

조의 5에서는 이에 따라 피난층 및 피난시설의 위치와 피난경로의 설정, 장애인 및 노약자의 피난

계획 등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4(피난계획의 수립⋅시행) 3항에서

는 장애인, 노인, 임산부, 영유아 및 어린이 등 이동이 어려운 사람을 재해약자로 정의하고 있다. 

(6) 자동차, 화재 관련 재해에 대한 배상법

국가재난 발생 시 자동차, 화재관련 재해배상은 개별 법률에 의해 배상이 이루어진다. 자동차

의 경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화재의 경우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손해보상이 이루어진다. 배상기준과 관련해서는 최창희⋅정인영(2015)은 한국의 대인사

고 손해액 산정기준을 외국과 비교할 때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① 일용노임 비경제적

활동 인구의 소득을 기준으로 함, ② 5% 법정이자율을 적용한 손해액 현가산정, ③ 가동연령 종료

시점 60세, ④ 가동연령에서의 남녀차별, ⑤ 낮은 수준의 위자료, ⑥ 아동 피해자에 대한 교육기회 

상실 및 추가 교육비용을 손해로 불인정하고 있는 문제점이 존재한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

기 위해서 ① 비경제활동 소득기준 일용노임 → 경제활동인구평균임금, ② 5% 법적 이자율을 적용

한 손해액 현가산정 → 장기국채 이율 3%로 하향 조정, ③ 가동연령 종료시점 60세 → 가동연령 

18-65세, ④ 낮은 수준의 위자료 → 위자료 수준상향 등을 제안한다. 자동차, 화재사고의 경우 노

인, 여성 등의 약자들이 배상을 적게 받을 수 밖에 없는 구조로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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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10. 국내 재난 시 사회적 약자 지원 법제도 현황

구분 대상 주요 내용 보장 내용 관련 법령 주관부처

안전취약

계층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재난에 

취약한 사람

안전관리기본계획에 안전취약계층을 안전관리 대책에 

관한 사항 포함토록 명시

안전취약계층에 특성을 반영한 매뉴얼 개발 지원

안전취약계층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안전문화활동 

지원

재난 및 안전 관리 

기본법

행정

안전부

구호약자 구호약자

임산부, 

중증장애인, 

노인 등

구호약자의 임시주거시설(병원급 의료기관 시설) 사용 

지원
재해 구호법

행정

안전부

재해약자

장애인, 노인, 

임산부, 영유아 

및 어린이 등 

이동이 

어려운 사람

피난계획 수립 시 특정소방대상물의 구조, 피난시설 등

을 고려한 피난 경로를 포함해야 하며, 피난유도 안내정

보를 근무자 또는 거주자에게 정기적으로 제공

화재 예방, 소방 

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 관리에 

관한 법률 

행정

안전부

국민 국민 국민

태풍, 홍수 등 자연현상으로 인한 재난으로부터 국토를 

보존하고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과 주요 기간 시설

(基幹施設)을 보호하기 위하여 자연재해의 예방⋅복구 

및 그 밖의 대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

자연 재해 대책법
행정

안전부

국민 국민 국민

국가적 재난으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민방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민방위대의 설

치⋅조직⋅편성과 동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

민방위기본법
행정

안전부

재난관련 입법사례는 일반적으로 대상자가 전 국민 대상이거나 재난피해를 입은 이재민을 대

상으로 제정되어 있으며, 사회적 약자와 관련한 보장내용에는 재난안전 예방적 특성에 맞는 매뉴

얼 개발과 안전관리기본계획에 명시토록 한정되어 있다. 또한, 사회적 약자와 관련한 법체계 내용

을 살펴보면 재난과 안전사고에 초점을 맞춘 법조항의 내용이 아니라, 의료 및 생활 복지 서비스 

중점을 두고 있다. 재난 시 사회적 약자보호에 대한 의식이 실현될 수 있는 제도에는 관심을 덜 

두었다는 점에서 이들의 보호권이 완전하게 반영되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2. 재난 발생 시 사회적 약자에 대한 접근 방법

한국은 2018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으로 재난 발생 시 고려해야 할 사회적 약자로서 

안전취약계층 용어를 사용하여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을 포함하고 있으나, 이보다 앞서 재해구호

법은 임산부, 중증장애인, 노인을, 소방시설법은 장애인, 노인, 임산부, 영유아 및 어린 등을 포함

하여 정의함으로써 사실 상 용어적 통일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가운데, 일반적으로 수용가능

한 사회취약계층을 재난 발생 시 사회적 약자와 동일한 것으로 바라보고 있다. 특히, 사회적 약자

에 대한 분류는 사회구성 집단으로서 일본과 유사하게 그 특징보다는 장애, 연령, 성별 등에 초점

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재난 발생 시 고려해야 할 사회적 약자에 대한 정의적 개념을 어떻게 가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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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 것인가에 대한 논의부터 재정립될 필요가 있다. 미국과 일본의 경우 비록 해당 사회구성 집단

이 재난 발생 시 고려해야 할 사회적 약자 그룹이라는 점에서는 동의하나 반드시 모두가 재난 발

생 시 특별한 욕구를 가지는 집단으로 정의되는 것은 아니며, 반대로 평상 시 이들 사회적 약자 

집단에 속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재난이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사회적 약자(재난에 대한 취약성

을 갖는 그룹)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근간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논의는 

본 연구의 제언을 통해 이후 좀 더 논의할 필요가 있다.

3. 재난 발생 시 사회적 약자 인권보호를 위한 지원 정책 현황

1) 사회적 약자 지원 관련 계획 및 매뉴얼 현황

기존의 재난안전 계획 및 매뉴얼은 2003년 대구지하철 화재참사 이후 국가의 위기관리의 필요

성이 제기되어 정부에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국가의 위기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국가위기에 

대한 활동의 개념과 기준, 방향을 제시하는 문서로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2004년 7월 대통령훈

령 제124호)을 제정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범정부 차원에서 관리해야할 21개의 위기유형을 선정하

여 매뉴얼로 작성되었다(정인성, 2017: 16). 위기관리매뉴얼 도입이후 2008년에는 표준매뉴얼이 

21개, 실무매뉴얼이 202개, 행동매뉴얼이 2,399개 등 재난 및 국가기반분야 매뉴얼이 국가안전보

장회의에서 행정안전부로 이관하였고, 위기관리매뉴얼의 법적인 지위는 2013년도에 재난 및 안전

관리 기본법 제34조 5항의 매뉴얼 작성⋅운용에 관한 의무 규정을 신설하면서 강화되었다. 이후 

2014년에는 재난⋅안전분야 업무가 통합되면서 행정안전부에서 위기관리 매뉴얼을 총괄⋅관리하

고 있다(정인성, 2017: 16-17).

(1) 장애인

장애인의 전반적 삶의 영역을 다루는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은 우리나라 장애인정책의 방향을 

제시하는 핵심 계획으로, 1998년 제1차 계획이 수립⋅시행된 이후 2018년 현재 제5차 계획(2018 ~ 

2022)의 1차 연도 사업이 시행되고 있다.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은 복지, 교육⋅문화, 경제활동, 사

회참여, 권익 증진 등 장애인의 전반적인 삶의 영역을 다루는 종합적인 계획으로, 우리나라 장애인

정책의 방향을 제시하는 핵심적인 계획이다(김성희, 2018: 63). 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의 추진 

방향은 현 정부의 국정 철학인 “모두가 누리는 포용적 복지국가”의 실현을 위해 장애인과 비장애인 

간 격차없이 자립 생활을 할 수 있는 장애인정책을 범정부 차원에서 수립⋅추진하는 것이다. 이에 

“장애인 의 자립 생활이 이루어지는 포용사회(Inclusive Society)”를 비전으로 복지⋅건강, 교육⋅문

화⋅체육, 경제활동, 권익 및 안전, 사회참여 등 5대 분야에서 22개 중점 과제, 70개 세부 과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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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 하였다. 특히 안전분야에서는 장애인 인권보호강화, 재난⋅안전 지원시스템 강화, 발달장애인 

서비스 지원강화, 여성장애인 지원강화의 과제를 선정하였다. 주요 내용으로는 법⋅제도 정비와 장

애인 ‘재난안전교육 및 대응 매뉴얼’ 개발, 화재 발생 시 점멸⋅음성 기능이 있는 피난구유도등 설

치 의무화, 화장실 벽면 및 바닥 높이에 비상벨 설치 의무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경보⋅피난⋅안전 

설비 기준을 강화할 계획이다(김성희, 2018: 70).

2014년 한국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 당사국으로서 유엔인권기구의 심사를 받으며 재난에서 장

애인의 안전을 위한 조치를 취하라는 권고를 받았다.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는 “당사국이 포괄적

인 계획을 채택하고, 자연재해를 포함한 위험상황에서 장애 특성을 고려하여 장애인들을 안전하게 

보호하며, 모든 재난 위험감소 정책 또는 그 이행의 모든 단계에서 보편적 접근성 및 장애 포괄성

(disability inclusion)을 보장해 줄 것”을 권고했다. 심사가 끝난 지 몇 년이 흘렀으나 정부는 형식

적인 매뉴얼을 만들었을 뿐이다. 청각장애인 재난대응 매뉴얼(2016)의 구체적 내용을 살펴보면 비

장애인의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 다만 한 단락에 청각장애인은 시각적 정보를 통해 위험을 감지

하니 화재사고 같은 경우 이에 대한 대비책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서울시 소방재난본부에는 

재난취약계층 중 지제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장애인 재난관리 매뉴얼이 마련되어 있다. 이 매뉴얼

의 특징으로는 지체장애인이 사회적 약자가 되지 않도록 개별화 된 맞춤식 매뉴얼이며, 전체 장애

인 재난관리 매뉴얼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이 가능하다. 그리고 지체장애유형과 재난유형 

특성을 동시에 고려하였으며, 전 국민이 지체장애인의 재난의 취약성을 인식할 수 있는 기초자료

로 볼 수 있다(김수동 외, 2017). 그러나 서울시 소방재난본부에서 제공되고 있는 장애인 재난관리 

매뉴얼에는 지체장애인만을 고려하고 있고, 거동이 불편한 고령자, 시각장애인, 청각⋅언어장애인, 

내부장애인, 지적장애인, 정신장애인을 고려하지 못하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김수동 외, 2017). 또

한 보건복지부(2011)의 ｢사회복지시설 화재안전교육 표준매뉴얼｣은 화재발생 시 시설재실자의 자

력피난, 생활인의 피난절차를 기술하고 있는데, 장애를 지닌 생활인의 경우“휠체어 직접 이동 또

는 보조인의 도움”등 일상적인 방법을 적시하고 있다(보건복지부, 2011). 특히 소방청(2009)의 ｢장

애인을 위한 생활 속의 안전｣에서는 장애유형을 시각, 청각 및 지체장애인으로 나누어 하루일과 

생활 중 겪을 수 있는 다양한 사고사례에 따라 장애유형별 대응 및 조치 요령을 설명하고 있다(소

방청, 2009). 장애유형별 피난계획은 보건복지부(2013)의 ｢장애인 위기상황 대응 매뉴얼 개발을 

위한 시범 PILOT) 연구｣에서 처음으로 보행장애인을 대상으로 피난매뉴얼이 제시되었으며, 이후

보건복지부(2014)의 ｢장애인 거주시설 안전 및 피난매뉴얼｣에서 장애유형(지체, 청각, 시각, 지적, 

중증, 장애인ｷ유아)별 거주시설을 대상으로 장애인을 피난시키는 방법이 제시되었다. 이 매뉴얼의 

특징으로는 장애인거주시설의 이용인은 상대적으로 재난에 가장 취약한 계층이라 할 수 있으므로 

재난관리 기능강화에 도움을 주기 위하여 작성되었고, 장애유형별 거주시설을 대상으로 재난 시 

효과적으로 피난할 수 있는 지침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소방청(2013)은 ｢이용자 특성에 따

른 피난설비 기준 개선방안｣을 통하여, 장애인 및 중중환자 이용시설에 대한 피난설비 기준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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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안을 제시하고 있다(이정수, 2016). 장애인 백서(2017)에 따르면 현재 만들어진 장애인 재난대응 

매뉴얼은 재난대응 욕구의 실태조사 없이 만들어진 매뉴얼로 장애인 당사자의 의견이 반영되지 

못한 한계가 존재하며, 중증장애인 등은 재난대응에서 조력자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리고 

통합매뉴얼 작성 시, 조력자 역할과 함께 재난구조의 최일선에 있는 소방공무원의 커뮤니케이션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비마이너, 2018.01.06).

(2) 아동

재난 발생 시 구호 인력의 절대적 부족과 지원체계의 비효율성으로 인해 국내의 재난 대응체계

는 한계를 가지고 있으며, 아동 등 취약계층에 대한 별도의 사회서비스 지원체계는 아직 법적 규

정마저도 마련되지 않은 실정이다. 그리고 재난관리 기본법 내 사회복지시설을 대상으로 재난교육 

실시에 대한 규정만 있을 뿐, 재난 발생 시 재난취약자들을 위한 전담조직을 물론 협력체계 구축

이 미흡하며, 재난피해 아동에 대한 구체적인 보호서비스 관련된 사항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강신

욱 외 2014). 현행 아동복지법에서는 주로 아동안전을 위한 제도, 기준, 교육, 안전지도자등에 대해

서만 다루고 있다. 이 중 제11조(아동종합실태조사)에서만 아동의 권리 및 인권에 대한 사항을 다

루고 있는데 재난에 대한 것이 아니라 전반적인 아동안전을 위한 내용에 그친다. 또한 아동안전과 

관련한 법률인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은 다소 환경적 측면에서만 접근했다는 점에 있어서 한

계가 있다. 즉, 놀이시설이라는 하드웨어적인 면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 아동보호에 대한 의식이 

실현될 수 있는 제도에는 관심을 덜 두었다는 점에서 아동보호권이 완전하게 반영되어 있다고 보

기는 어렵다. 이는 현존하는 재난 및 아동과 관련된 법률 중 아동보호권의 개념이 포함된 법률은 

거의 없거나 상징적 개념만 명시되어 있음을 시사한다(윤지원 외, 2014). 그리고 행정안전부의 재

난 발생 시 국민행동요령 매뉴얼을 살펴보면 재난 발생 시 성인과 아동이 스스로 조심해야하는 행

동의 개인적인 차원의 내용을 담고 있다. 행정안전부(2012)에서 제작된 생활안전길라잡이의 경우

에는 국민용을 선별하여 제시되어 있다. 일반적인 국가에서 제작된 재난안전 매뉴얼의 경우 아동에 

대한 내용에 있어 사회적 차원의 보호를 받는 방식에 대해서는 매우 제한적이다(윤지원 외, 2014).

(3) 임산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는 재난관련 업무 및 협조를 담당하거나 지원하는 기관으로 ‘재난

관리책임기관’, ‘재난관리주관기관’,‘긴급구조기관’,‘긴급구조지원기관’을 규정하고 있다. 이중 긴

급구조지원기관은 긴급구조에 필요한 인력⋅시설 및 장비, 운영체계 등 긴급구조능력을 보유한 기

관이나 단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과 단체를 말한다(제3조 제8호). 동법 시행령 제4조 제

1항에서는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방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방송통신위원회, 경찰청, 기상청 및 산림청을 긴급구조지원기관으로 보고 있다. 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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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여기에 여성가족부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긴급구조지원에는 여성가족부가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재난 발생 시 관련 지원업무를 할 법적 근거가 없다. 또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4조

에 의하면 재난관리정보의 공동이용은 재난관리책임기관, 재난관리주관기관, 긴급구조기관, 긴급

구조지원기관만 이용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재난 시 관련 지원서비스가 체계적으로 수행되기

에는 한계가 있다(송효진, 2015). 여성가족부(2016)에서는 재난유형별 여성 안전교육 매뉴얼을 개

발하여 재난 취약성이 높은 여성의 재난예방과 대응능력 향상에 목적을 두고 있다. 이 매뉴얼의 

특징은 임산부 대상으로 재난대비 요령, 재난 시 모자 건강관리, 재난 상황에서 건강관리, 재난 

후의 대응 및 신체적⋅정신적 케어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서울특별시(2017)에서도 서울여성 

안전설명서 재난⋅재해 대응 입문편을 개발하여 여성, 임산부의 재난 예방⋅대비⋅대응을 돕도록 

하고 있다. 이 매뉴얼의 특징은 서울특별시의 재난의 특성에 대한 소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 재난⋅재해 지원제도 절차 및 숙지사항을 구체적으로 담고 있다. 그리고 ｢장애인⋅노

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의 경우 이들에 대한 안전하고 편리하게 편의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이 있지만 이것 또한 재난 및 안전 관리에 있어서의 법령은 아닌 것이

다(최경식, 2017).

(4) 고령자

2010년 포항 노인요양원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27명(사망 10명, 부상 17명)의 사상자가 발생하

였으며, 2014년 장성 노인요양병원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29명(사망 21명, 부상 8명)의 사상자가 

발생하였다. 노인요양시설의 경우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피난에 어려움을 겪는 재실자가 대부분

이기 때문에 일반인이 상주하는 건물과 유사한 화재가 발생하더라도 그 피해는 큰 차이가 있으며 

특히 고령자의 경우 대형화재가 아닌 경우에도 연기에 의한 질식사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

문에 고령자의 특성을 고려한 피난 안전 성능 확보가 시급한 실정이다(홍해리 외, 2016). 이 사고

의 문제점은 화재발생신고가 지연되어 소방 선착대가 14분이 지났었고, 야근무자에 대한 별도기

준이 마련되어있지 않았으며, 시설을 리모델링하여 무창층에 가까운 밀폐구조물이어서 많은 사상

자로 이어졌다. 그러나 치매나 중풍 등 거동이 불편한 고령자가 이용하는 노인복지시설의 경우 

각별한 주의와 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며, 회원시설에서는 해당시설 입소자에 대해 체계적이고 지속

적인 모니터링으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할 것으로 분석된다(김두현, 2018).

노인을 위한 대표적인 법이 노인복지법인데, 시설과 관련해서는 노인복지법 제31조에서 ① 노

인 주거 복지시설, ② 노인의료 복지시설, ③ 노인 여가 복지시설, ④ 재가 노인복지시설, ⑤ 노인보

호 전문기관 등으로 구분⋅제시되어 있다. 또한, 제27조의2(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지원)에서는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하여 방문요양서비스 등의 서비스와 안전 확인 

등의 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서비스 및 보호조치의 구체적인 내용 등에 관하여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라는 조항 등이 있으나, 이 또한 재난과 안전사고에 초점을 맞춘 법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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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내용이 아니라, 독거노인에 대한 의료 및 생활 복시 복지 서비스 형태의 모습이다. 이처럼 노인

복지법에서도 재난안전약자로서의 노인에 대한 규정은 미흡한 실정이다(최경식, 2017).

(5) 외국인

행정안전부는 외국인을 위해 영어 웹사이트를 지원하고 있으며 조직의 역사, 비전 및 목표, 조

직 현황에 대해 소개하고 있다. 특히, 행정안전부 산하 재난안전연구원에서는 재난안전 애플리케

이션인 Safety First를 개발하여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들을 위해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는 우리나라에서 발생하고 있는 재난에 대한 기초정보와 재난에 대처하는 행동요령을 6개 언어

(한국어, 영어, 중국어번체, 중국어간체, 일본어, 베트남어)로 설명하고 있다. 또한 자연재난 외에도 

각종 사고를 포함한 생활안전사고와 대피소 유형, 외국어 지원 긴급 연락처 등을 소개하고 있다

(구원회 외, 2015).

우리나라의 지진행동매뉴얼의 경우 그림과 간단한 설명으로 지진이 일어났을 때 행동요령을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지진행동매뉴얼의 경우 외국어 버전이 잘 되어 있지 않고, 국민들

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홍보가 부족하다고 판단된다(이명진⋅조현성, 2017). 일예로 재난상황이나 

기상특보를 알리는 긴급재난문자가 한글로만 발송되며, 국내에 거주하거나 방문하는 외국인들은 

안전사각지대에 놓여있다. 행정안전부가 제공하는 ‘긴급재난 문자방송(CBS)’ 시스템을 통해 긴급

재난문자를 국민 및 외국인 등에게 보내고 있으나 한글로만 발송되고 있어, 외국인들의 경우 폭설 

등 갑작스러운 재난 상황 등에 대처하기 힘들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제주신보, 2018.02.22).

(6) 교정시설

교정시설은 사고예방대책을 수립하고 있으나 매년 각종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교정의 3대 사

고는 도주, 자살, 화재라 할 수 있다. 화재의 경우는 수용자들의 큰 인명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대표적인 사고이며 이러한 화재사고는 특히 재난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다. 교정시설의 안전과 

관련한 6대 재난은 화재, 침수, 낙뢰, 누전, 균열, 산사태이다. 최근 들어 우리나라도 지진으로부터 

안전한 지역이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지진이 자주 발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시설 등에 대한 

안전대책 필요성이 지적되고 있다(박성수, 2011).

우리나라의 경우 교정시설은 통합방위계획에 따라 범죄자들의 탈주는 막을 수 있는 것으로 파

악됐지만, 시설 대부분이 저층 건물이어서 내진 성능보강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와 더불어 각

종 재난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교정시설에 대한 전반적인 안전관리 대책이 중요해지고 있다. 실제 

우리의 경우도 2010년 작년 7월 안양시 호계동 안양교도소의 경우 호우로 담장 일부가 무너졌다. 

주변을 지나는 사람이 없을 때 사고가 나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으며, 무너진 담장 안

쪽에 4m 높이의 교도소 주벽이 있는데다가 재소자는 모두 수용사동 안에 있어 탈옥 사태는 빚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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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지 않았다(박성수, 2011). 현재 교정시설 내 의무과는 각 분야별 전문의사가 모두 배치되어 있지 

않을 뿐 아니라 의료장비도 부족한 상태이기 때문에 수용자가 특수질환에 걸리거나, 위급한 상태

에 처할 경우에는 교도소와 가까운 거리에 있는 외부병원의 종합 병원이 지정되어 있음)으로 이송, 

신속하게 치료를 받도록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부병원으로의 진료나 치료는 효율적으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교정시설의 경우 노후한 건물, 위험 시설물 등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시설의 관리 소홀로 발생하는 산사태 붕괴(호우, 태풍 시), 폭발, 감전, 균열 등에 대

비하여 대형 피해 예방을 도모하여야 할 것이다(박성수, 2011).

2) 기타 재난 발생 시 사회적 약자 지원 관련 정책

(1)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정부는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을 통해 시설장애인 재난대책으로 자연재해⋅화재 등 안전

사고에 대비한 안전관리 대응사항 지침을 반영해 시설별로 이행하도록 조치하고, 장애유형별 피난 

매뉴얼을 시설별로 보급을 추진 중이다. 그리고 재가 장애인의 재난대책은 현재 시행되고 있는 

제도인 활동지원서비스, 응급안전서비스, 야간순회 방문서비스를 활용하는 방식이다. 이는 응급안

전서비스를 통해 상황발생 시 119에 자동신고토록 하고, 야간순회 방문서비스로 심야시간대(오후 

10시~오전 6시)에 혹시 모를 상황에 대처한다는 것이다. 또한 활동지원서비스 제공인력(이하 활동

지원사) 양성교육 과정에 장애인 생활안전관리 및 응급상황 대응에 관한사항을 포함시켜 교육시

키는 방안도 추진한다. 그리고 재난취약계층인 시⋅청각 장애인 대책도 함께 마련한다. 시⋅청각 

장애인의 신속한 화재인식 및 대피를 위해 화재발생 시 점멸⋅음성출력 기능이 있는 피난구유도등 

설치를 의무화 한다. 공동주택 중 아파트 및 10세대 이상의 연립주택⋅다세대주택 등에 시⋅청각 

장애인을 위한 경보 및 피난설비 설치를 의무화(2018), 비상상황 대비 장애인화장실 비상벨 설치 

의무화(2018)를 추진한다. 여기에 영화관⋅공연장 등 관람석에는 휠체어 이용 장애인을 위한 안전

손잡이를 바닥에서 0.8미터 이하의 높이로 설치토록 의무화하고 있다(법무부, 2018).

(2) 어린이 안전체험교육 확대

교육부, 행정안전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해양수산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소방청, 해

양경찰청에서는 체험중심 안전교육을 위한 안전체험시설 확대할 예정이다. 현재 생활안전, 교통안

전, 자연재난, 사회기반안전, 범죄안전, 보건안전 등을 체험할 수 있는 국민안전체험관을 종합안전

체험관(1개소), 교실형 안전체험관(16개소) 등 학생안전체험시설 설치, 어린이 소방안전체험시설 

확충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안전체험시설 없는 지역에 ‘찾아가는 어린이 안전체험 교실’ 운영

(~’22, 7억)하고, 영유아 대상의 이동안전체험관(트럭을 체험관으로 개조하여 각종 재난(지진⋅화

재 등)대비 안전체험교육 실시) 운영 시행할 예정이다. 특히 ‘찾아가는 생존수영 교실’*, ‘찾아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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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안안전교실’운영확대 및 내실화할 예정인데, 교육자료 다양화, 커리큘럼 내실화, 전문강사 양성 

및 체험내용 확대 등이 포함되어 있다. 그리고 지방⋅농어촌 소재 학교 등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제품 안전교육’, ‘찾아가는 소방 이동안전체험교육’ 등 확대 실시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훈련⋅

실습을 통한 어린이 사고대응능력 강화를 위하여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과 연계한 초등학교 안

전훈련을 기존 17개교 초등학교 대상에서 초등학교 33개교, 특수학교 1개교 대상으로 확대 실시할 

예정이다.

(3) 계절별 독거노인 안전관리 강화

행정안전부와 보건복지부는 혹서기 폭염대응 사전대비 및 종합대책 수립하여, 무더위 쉼터 이

용 활성화, 폭염정보 전달체계 구축, 재난도우미 활용 독거노인 등 폭염 취약계층 건강보호⋅관리

와 폭염일수 등에 따라 감시체계 조기 개시 등 감시⋅정보 수집 체계 개선할 예정이다.

특히 무더위쉼터 위치안내 서비스 확대를 스마트폰 안전디딤돌 앱 및 국가재난관리시스템에 

탑재⋅운영하며, 혹한기 독거노인 보호대책 수립하여 독거노인 가구 전기⋅수도 사전 점검, 화재⋅

낙상⋅동상 예방 교육, 안전 확인, 위급 시 응급조치 등을 시행할 예정이다.

(4) 외국인 재난⋅안전 기반 마련

행정안전부와 외교부에서는 외국인등 안전취약계층의 재난발생 시 피난 등을 지원하기 위한 

지역 기반 마련을 안전관리계획에 반영할 예정이다. 특히 지자체장의 피난행동 지원(요지원자 명

부작성, 안부확인 및 퇴거지원) 등을 반영하고, 주한 외국공관과 협업체계 구축을 통해 재난⋅안전 

관련 정보 공유하여 주한 외국공관과의 재난⋅안전 관련 협조 체계 마련, 주한외교사절 대상 관계

부처 합동 재난안전 정책설명회 등 개최할 예정이다. 그리고 행정안전부, 외교부, 법무부, 여성가

족부, 고용노동부, 경찰청, 소방청에서는 각 부처에 구축된 외국인등에 대한 정책서비스 전달체계 

활용하여 외국인등의 이용빈도가 높은 시스템인 다누리포털, 하이코리아, 사회통합정보망, 외국인

력지원센터, 외국인 고용관리시스템과 재난안전 시스템인 안전디딤돌, 국민안전교육포털, 안전신

문고 간 연계예정이다. 그리고 긴급신고센터 내 비언어적 신고 체계 및 다국어 신고 대응체계 마

련을 위하여, 다누리콜센터 등을 통한 3자통역 서비스 실시 및 홍보 강화, 3자 통역서비스를 통한 

다국어 신고 대응, 재난 대피시설 등에 대한 영문 안내표지판 설치예정이다.



98 대형화재 등 재난 발생 시 사회적 약자 인권보호 현황 및 개선방안 연구용역 보고서

4. 재난 발생 시 사회적 약자 지원 사례와 특징

1) 밀양병원 화재

2018년 1월 26일 오전 7시 30분 경, 경상남도 밀양시 가곡동에 있는 세종병원에서 발생한 화재 

밀양 세종병원 화재는 2017년 12월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사고가 발생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발생

한 대형 화재 사고로 요양병원도 같이 운영 중이었다.

밀양 세종병원은 본관 및 별관(밀양 요양병원)을 합해 총 177명이 입원 중으로 거동이 불편한 

환자들이 많아 사상자가 많이 발생하였다. 특히 중환자와 고령자가 많아 연기를 많이 마신 상황에

서 이동하거나 치료를 받다가 숨진 것으로 보인다는 소방 당국의 설명이 있었던 만큼 사회적 약자

로서 환자 및 고령자의 보호를 위한 정책적 요구가 높았던 사례이다. 밀양 세종병원 화재 발생 

당시 소방관서가 발생 3분 만에 현장에 도착 9시 20분 큰 불길을 진압하고, 오전 10시 26분 화재

를 완전 진압하였으나, 치료 중이거나 거동이 불편한 중증환자의 경우 급속하게 병원 안으로 퍼진 

연기와 유독가스에 노출되어 사망으로 이어졌다. 제천 화재사고와 유사하게 드라이비트 공법으로 

지어져 다량의 유독가스가 발생한 점도 있으나, 연기 확산을 막는 방화문이 열려 있어 희생자가 

더 많았으며, 환자 진술에 따라서는 비상벨에 대해 간병인이 오작동으로 여겨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았거나 간호사의 대피 지시 등이 없어 초기 대피에 실패한 때문도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일부 환자는 한쪽 손이 침대에 결박되어 있기도 하였으며, 이전부터 밀양소방서의 안전경고가 있

었으나 이에 대한 개선조차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사태수습을 위해 화재 

사실을 보고 받은 청와대가 국가안보실장의 주재로 NSC를 개최하고, 대통령이 10시 45분 긴급회

의를 개최해 사망자 발생 최소화를 위해 만전을 기할 것을 지시했다.

보건복지부는 핵심 대응 부서로서 '중앙사고수습본부'를 구성 재난의료지원팀을 현장으로 보내 

환자 분류, 응급처치, 이송 등을 지원했다. 또한 복지부는 환자⋅유가족, 지역주민에 대한 심리지

원을 위해 국립부곡병원 전문가들을 긴급히 파견했다. 화재 피해자에 대해서는 별도의 보상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가운데, 밀양시 재난안전대책본부가 보상기준 안을 마련 보건보복지부와 최종 협의

를 거쳐 피해자 가족과 보상 협의에 들어가는 것으로 해 사실상 명확한 피해자 지원의 가이드라인

조차 마련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 장성 효사랑요양병원 화재사고

2014년 5월 28일 발생한 장성 효사랑요양병원 화재 사고는 진화 자체는 빨랐으나, 유독가스가 

심했고 또한 탈출이 어려운 고령자가 많아 사망자 21명이라는 초대형 참사로 기록되었다. 2014년 

5월 28일 0시 27분경 전남 장성군 삼계면에 위치한 효사랑요양병원에서 화재가 발생 소방이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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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4분만에 현장에 도착 불과 24분만에 완전 진화했으나 화재가 일어난 별관에 머물던 79명 중 

7명이 대피하고, 미처 대피하지 못한 28명이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었고, 입원환자와 간호 사 등 

21명이 사망했다.대부분 환자가 70대 이상의 고령자로 스스로 거동이 어려운 경우가 많아 피해가 

더욱 컸던 것으로 파악되었다.

3) 여수출입국관리사무소 화재

여수 외국인보호소 화재사고는 2007년 2월 11일 전남 여수시 화장동 여수출입국관리소의 외국

인 보호시설에서 화재가 발생, 10명이 숨지고 18명의 부상자가 발생한 사고로 국가가 직접 관리하

는 외국인보호시설에서 대형화재가 발생했다는 점에서 국내외적으로 상당한 충격을 가져온 사고

이다.

2007년 2월 11일 03시 55분경 3층 보호실에서 화재가 발생하면서 당시 보호 중인 55명의 외국

인 가운데 10명이 죽고 17명이 부상당해 총 27명의 사상자가 생겨났다. 당시 경찰 조사에 따르면, 

화재 당시 근무자는 직원 4명, 용역경비원 5명 등 총 9명이었다. 하지만 근무일지상에는 감시실에 

직원이 근무하게 되어 있으나 용역경비원만 근무하고 있어 관리에 허점이 있었던 것으로 뒤늦게 

드러났다. 특히 당시 경비를 담당하던 직원들은 연기와 불길에 휩싸인 보호외국인의 구조 절박한 

호소에도 불구하고 도주를 우려하여 이중 잠금장치를 여는데 시간을 오래 지체하였다. 그 결과 

9명의 보호외국인들이 우레탄 매트가 타면서 발생한 유독가스와 연기에 질식해 숨졌고 다수의 생

존자들도 부상과 후유증을 얻게 되었다. 화재당시 스프링클러는 설치돼 있지 않았고, 화재경보기 

등 소방시설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 허점도 드러났다. 뿐만 아니라 직원들과 민간용역경비원들에 

대한 안전관리 교육도 형식적으로 실시하여 화재발생 시 초동대처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

고 후 수습과정에서도 화재사고 직후 일부사고피해자들에 대하여 수갑을 채운 채로 병원 치료를 

받게 하였으며, 사고피해자 22명을 출국시키는 과정에서도 권리구제 절차에 대해 충분히 안내하

지 않고 정신과적 진료도 없이 강제 출국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법무부는 3월 8일 국가배상 

설명회를 개최하였고, 3월 13일~3월 29일까지 사상자 가족 등과 6차례의 협의를 실시하였다. 그리

하여 사망자는 3월 24일에, 부상자는 3월 30일에 배상 절차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졌다. 법무부는 

사망자에 대하여는 연령대별로 1억에서 1억 1천 2백만원의 배상금을 지급하였고 부상자에 대해 

위자료 1,000만원을 지급하였다. 배상 처리가 마무리되자 4월 11일 국내에 체류하던 부상자와 그

의 가족 32명(부상자 16명, 가족 16명)이 전원 출국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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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절
소결론: 해외 사례 시사점을 중심으로

본 연구에서는 크게 네 가지 차원에서 미국, 일본, 영국, 한국의 재난 발생 시 사회적 약자 보호

를 위한 정책 현황에 대하여 고찰하였다. 첫째, 인권보호 측면에서 사회적 약자의 범주와 재난에 

대한 고려 여부, 둘째, 재난관련 법제 내에서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과 개념적 접근방법, 셋째, 

재난 발생 시 사회적 약자 지원을 위한 매뉴얼 또는 정책 현황, 그리고 마지막으로 개별 재난 사례

에 따른 사회적 약자의 피해 및 지원 정책 유무 등을 파악하였다. 

이를 토대로 본 연구의 시사점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미국, 일본, 영국, 한국의 4개국

은 모두 인권보호에 관한 법제도 안에서 인종, 성별, 피부색, 종교, 경제적 지위, 연령 등에 따른 

차별의 금지와 사회보장제도의 운영에 대하여 그 권리와 국가적 책임을 전제로 하고 있으며, 관련 

개별법 내에서도 차별금지와 보호를 의무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명시적으로 인권보

호 관련 법제에서 재난 발생 시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인권보호를 별도로 다루고 있지 않으나, 인권

보호의 문제는 국가와 사회 정책 내에서 당연히 보호되어야 할 권리로 인식되고 있다는 점에서 

유사하다. 둘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난 관련 법제도 내에서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과 개념적 

접근방법에 있어서는 각 국가마다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의 경우 사회구성원

의 일부로서 사회적 강자와 대별되는 사회적 약자라는 이분법적 접근보다는 재난의 발생 전, 진행

기간, 후에 있어 상대적으로 특별한 욕구(Special Needs)를 갖게 되는 계층으로 접근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를 보인다. 이는 본 연구가 다루는 일반적으로 인식하는 사회적 약자로서 장애인, 노

인, 아동, 여성, 임산부, 환자, 외국인, 수감자 등은 일반인과 대비하여 별도의 다른 차원의 욕구(재

난 발생 시 요구되는 수요)를 가지나 이런 욕구는 고정적이지 않으며 가변적이고, 같은 대상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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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하더라도 각각이 근원적인 차이를 갖는다는 점에서 대상으로서 접근하기보다는 재난이라는 상

황에서 고려되어야 할 수요 측면에서 다루고 있다는 특징이 있다. 반면, 일본의 경우는 방재기본법 

상에서는 재난약자라는 용어를 통해 일반적 의미에서 사회적 약자와 동일시 하고 있으며, 장애인, 

노인, 아동, 환자, 여성, 임산부, 외국인 등을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정책적인 측면에서는 요원호

자, 요배려자, 요지원자의 용어가 혼용되고 있다는 점에서 미국과는 다소 차이가 있다. 그러나 요

원호자, 요배려자, 요지원자의 용어적 사용은 재난약자를 포함해 재난 발생 시 재난약자와 같은 

취약성을 갖게 되는 대상을 포괄한다는 점에서는 오히려 미국과의 유사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

다. 한편, 영국은 특정 취약계층으로 어린이와 청소년, 외국인 등 지역사회, 노인과 장애인을 명시

적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이들에 대해서는 재난 대비 단계에 반드시 지원정책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영국의 평등법, 비상 대응 및 복구 지침에 따를 때, 사회적 약자 계층의 개념은 재난 

발생으로 인해 보다 광범위한 대상을 포괄하며, 재난의 영향에 있는 모든 국민을 포함한다는 점에

서 타 국가에 대비하여 보다 포괄적이다. 다만, 그럼에도 여성을 별도로 구분하지 않고 임신한 여

성(모성)만을 포함을 분류에 포함하고 있다는 특징이 있다. 마지막으로 한국의 경우에는 안전취약

계층, 구호약자, 재해약자라는 용어를 혼용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대상 측면에서는 장애인, 노인, 

아동, 환자, 여성, 임산부 등이 포함되고 있으나, 외국인, 수감자까지를 포괄하는 개념적 접근은 

아닌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더욱이 해외와 비교할 때 각각의 대상이 갖는 차이점과 재난 발생 

시 갖는 수요의 차이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한계가 있다21). 셋째, 매뉴얼 및 정책 측면에서 한국

의 경우 사회적 약자 그룹에 해당하는 각 대상별로 정책적 방안을 모색하는 접근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아직까지 구체적인 정책의 형태나 실제 사고사례를 통해 볼 때, 명확한 지원체제를 갖추고 

있다고 판단하기 어렵다. 반면, 미국의 경우는 특별한 욕구(Special Needs)의 개념적 범주를 통해 

국가재난대응계획, 국가사고관리시스템, 뿐만 아니라 이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있으며, 

특히 장애에 대해서는 보다 주목하여 매뉴얼을 마련하고 있는 특징이 있다. 일본의 경우도 요원호

자, 요배려자, 요지원자의 용어가 혼재하고는 있으나 지역 방재기본계획에서부터 이들에 대한 지

원과 정책설계의 고려 필요성을 반영하고 있는 특징이 있다. 영국의 경우는 재난 대응 및 복구 

지침을 통해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정책지원이 필요한 대상과 지원 정책의 범주 그리고 그에 관련

된 각 부처별 계획 마련을 명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특징적이다. 

상기 결과를 종합할 때,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제도적 개선을 위한 접근이 요구된다. 첫째, 재

난 발생 시 지원체제 개선 측면에서 안전취약계층, 재해약자, 구호약자 등의 용어에 대한 통일과 

명확한 개념적 범주를 확립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각 개별법에서는 재난에 대한 고려 필요성

에 대한 조항을 마련하고, 기본법인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을 통해 재난 발생 시 고려해야 할 

21) 국내의 경우 장애인에 한정해서는 시각, 청각, 발달장애 등에 대한 장애유형별 매뉴얼 개발에 대한 노력이 있기도 

하나, 이 또한 각각의 장애유형별 내에서 장애인이 갖는 차이까지는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는 한계점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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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약자의 개념을 정의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현행법에서 안전취약계층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명확한 개념적 정의를 마련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사회적 약자는 대상적 측면에서 구분가능하나, 재난이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요구되는 욕구는 차이

를 갖는다. 가령, 갖은 장애인의 경우도 시각, 청각, 인지, 발달장애 등의 차이가 있으며, 이에 대해

서도 등급별 등 복잡한 구조를 갖는다. 따라서 정책 개발에 있어 이를 일률적으로 다루는 것은 

한계가 있다. 이에 미국이나 일본 등과 마찬가지로 지역의 인구적 특성에 대한 현황 파악을 통해 

수요에 적합한 정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쪽으로 접근하는 것이 전제되어

야 한다. 마지막으로 기존의 사회적 약자로 인식되는 장애인, 노인, 아동, 환자, 임산부, 여성, 외국

인, 수감자 등이 집중되어 있는 시설의 경우, 시설 사용자에 입각한 재난안전관리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표 Ⅲ-11. 국가별 재난 발생 시 사회적 약자 지원 관련 정책 비교

구분 미국 일본 영국 한국

사회적 약자 

지원에 관한 

법제도 형태

개별법 내에서 정의 개별법 내에서 정의 통합법 제정하여 정의 개별법 내에서 정의

재난 발생 시 

사회적 약자에 

대한 용어적 사용

Special Needs Population
재난약자, 요원호자, 

요지원자, 요배려자
Specific Groups

안전취약계층, 

재해약자, 구호약자

재난 발생 시 

사회적 약자에 

대한 범주

독립성 유지, 의사소통, 이동성, 

수퍼비전, 의료적 보호 측면에서 

한계를 갖는 사람들(비정형화)

장애인, 노인, 영유아, 

아동, 여성, 임산부, 

환자, 외국인 등을 

포함 재난 발생 시 

이들과 같은 상황에 

처하는 사람(비정형화)

재난 이전 단계와 재난 이후 

단계를 구분하여 이전 

단계에서는 어린이, 노인, 

장애인, 임신한 

여성(정형화)으로 제한적이나 

재난 이후에는 재난 영향을 받는 

대상 전체로 확대(비정형화

장애인, 노인, 아동, 

여성, 환자, 

다문화가정 

등(정형화)

가이드라인 마련 

여부

Interim Emergency 

Management Planning Guide for 

Special Needs Populations

A Guide to Interacting with 

People who have Disabilities

Occupant Emergency Programs

방재기본계획

시정촌별 가이드라인

Emergency Response 

and Recovery

피난계획서

장애인정책종합계획

유형별 매뉴얼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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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사회적 약자 인권보호 인식조사

본 설문조사는 서울, 경주, 포항, 부산 및 충남⋅북 지역의 사회적 약자 이용시설인 장애인시설, 

어린이집, 종합병원, 노인요양병원, 산부인과를 대상으로 무작위추출에 의해 기관을 선정, 2018년 

9월 17일부터 11월 9일까지 우편으로 실시하였다. 

1. 사회적 약자 및 보호자(가족)

1) 응답자의 일반적 특징

응답자는 전체 111명으로 여성이 66명(59.5%), 남성 45명(40.5%)이었으며, 이 가운데 기혼자는 

95명(85.6%)이다. 연령은 20대가 13명(11.7%), 30대 30명(27.0%), 40대 16명(14.4%), 50대 18명

(16.2%), 60대 이상 34명(30.6%)이 참여했으며, 이 가운데 재난경험이 있는 경우는 10명(9.0%)이

었다. 사회적 약자 유형은 임산부 27명(24.3%), 장애인 10명(9.0%), 환자 6명(5.4%), 외국인 4명(3.6%), 

고령자 49명(44.1%), 무응답 15명(13.5%), 이용시설은 산후조리원 13명(11.7%), 장애인시설 10명

(9.0%), 사회복지시설 2명(1.8%), 병원 40명(36.0%), 노인요양시설 25명(22.5%), 노인복지회관 3명

(2.7%), 외국인보호시설 1명(0.9%), 기타 9명(8.1%), 무응답 8명(7.2%)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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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1. 응답참여자의 일반적 특징

구분 명(%) 구분 명(%)

성별
여성 66(59.5)

결혼

유무

미혼 14(12.6)

남성 45(40.5) 기혼 95(85.6)

연령

20대 13(11.7) 기타 2(1.8)

30대 30(27.0)

사회적

약자

유형

임산부 27(24.3)

40대 16(14.4) 장애인 10(9.0)

50대 18(16.2) 환자 6(5.4)

60대이상 34(30.6) 외국인 4(3.6)

이용시설

산후조리원 13(11.7) 고령자 49(44.1)

장애인시설 10(9.0) 무응답 15(13.5)

사회복지시설 2(1.8)
재난경험

무 101(91.0)

병원 40(36.0) 유 10(9.0)

노인요양시설 25(22.5)

전체 111(100)

노인복지회관 3(2.7)

외국인보호시설 1(0.9)

기타 9(8.1)

무응답 8(7.2)

2) 사회적 약자 재난안전관리에 대한 일반적 인식

재난안전관리 시 일반인보다 재난 대처가 어려운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정책이 반드시 필요한가

에 대하여 응답자 중 46명(41.4%)이 매우 그렇다고 응답하였으며, 그렇다 45명(40.5%)으로 전체 

응답자 중 91명(81.9%)이 필요성을 높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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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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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0 2

18

45 46

<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정책 필요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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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약자를 위해 관련 법에 재난안전관리 방안을 구체적으로 반영해야 하는가에 대한 의견

은 매우 그렇다 40명(36.0%), 그렇다가 51명(45.9%)으로 전체 응답자 중 91명(81.9%)이 긍정적 

응답을 보였다. 

0

20

40

60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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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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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적 약자에 대한 관련 법 반영 >

사회적 약자가 이용(거주)하는 시설에 별도의 재난안전대책이 마련되어야 하는가에 대해 응답

자 중 50명(45.0%)이 매우 그렇다고 응답하였으며, 그렇다 43명(38.7%)으로 전체 응답자 중 93명

(83.7%)이 긍정적 응답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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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적 약자 이용 시설에 대한 별도 대책 필요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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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사회적 약자가 이용(거주)하는 시설에 대한 별도의 재난안전 교육 필요성에 대해서는 매

우 그렇다 45명(40.5%), 그렇다 51명(45.9%)으로 전체 응답자 중 96명(86.4%)이 긍정적 응답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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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0

15

51
45

< 사회적 약자 이용 시설에 대한 별도 재난안전교육 필요성 >

사회적 약자를 위한 구조장비의 별도 구비 필요성에 대해서는 매우 그렇다 43명(38.7%), 그렇

다 47명(42.3%)으로 전체 응답자 중 90명(81.0%)이 긍정적 응답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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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적 약자를 위한 구조장비의 별도 마련 필요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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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사회적 약자를 위한 별도 피해지원 절차 필요성에 대해서는 매우 그렇다 38명(34.2%), 그

렇다 53명(47.7%)으로 전체 응답자 중 91명(81.9%)이 긍정적 의견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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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횢거 약자를 위한 별도 피해지원 절차 필요성 >

3) 사회적 약자를 위한 재난 유형별 재난안전관리 필요성

대형화재 재난에 대비한 사회적 약자를 위한 별도 재난안전관리 정책 필요성에 대하여 매우 

그렇다 48명(43.2%), 그렇다 48명(43.2%)으로 전체 응답자 중 96명(86.4%)이 그 필요성을 높게 인식

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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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형화재 재난에 대비한 정책 필요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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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호우 등 재난에 대비하여 사회적 약자를 위한 별도 재난안전관리 정책 필요성에 대해서는 

매우 그렇다 41명(36.9%), 그렇다 52명(46.8%)으로 전체 응답자 중 93명(83.7%)이 긍정적 응답을 

보였다. 

0

20

40

60

80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0 1

17

52

41

<  집중호우 등 재난에 대비한 정책 필요성 >

태풍/홍수 등 재난에 대비하여 사회적 약자를 위한 별도 재난안전관리 정책 필요성에 대해서는 

매우 그렇다 42명(37.8%), 그렇다 52명(46.8%)으로 전체 응답자 중 94명(84.6%)이 긍정적 응답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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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풍/홍수 등 재난에 대비한 정책 필요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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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 재난에 대비하여 사회적 약자를 위한 별도 재난안전관리 정책 필요성에 대해서는 매우 

그렇다 43명(38.7%), 그렇다 57명(51.4%)으로 전체 응답자 중 100명(90.1%)이 긍정적 응답을 보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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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진 재난에 대비한 정책 필요성 >

재난 유형별로 사회적 약자를 위한 별도 재난안전관리 정책 필요성에 대해서는 매우 그렇다 

42명(37.8%), 그렇다 56명(50.5%)로 전체 응답자 중 98명(88.3%)이 긍정적 응답을 보였다. 반면, 

부정적 의견도 2명(1.8%)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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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난 유형별로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정책 필요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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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회적 약자를 위한 재난안전관리 대책 실태

현재 이용(거주) 시설에서 별도의 재난안전 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는지에 대하여 매우 그렇다 9명

(8.1%), 그렇다 39명(35.1%)로 긍정적 응답이 48명(43.2%)인 반면, 전혀 그렇지 않다 11명(9.9%), 

그렇지 않다 29명(26.1%)으로 나타났다. 미경험의 경우도 40명(36.0%)으로 높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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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 시설에서 별도 재난안전교육 경험 >

현재 이용(거주) 시설에서 재난경보 절차를 알고 있는가에 대하여 전혀 그렇지 않다 11명(9.9%), 

그렇지 않다 29명(26.1%)이었으며, 매우 그렇다는 9명(8.1%), 그렇다 39명(35.1%)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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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 시설에서 재난경보 절차 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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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이용(거주) 시설에서 재난 발생 시 대피방법을 알고 있는가에 대하여 전혀 그렇지 않다 

12명(10.8%), 그렇지 않다 24명(21.6%)이었으며, 매우 그렇다는 7명(6.3%), 그렇다는 32명(28.8%)

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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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 시설에서 재난 발생 시 대피방법 인지 >

현재 이용(거주) 시설에서 재난 발생 시 대피로 및 대피처를 알고 있는가에 대하여 전혀 그렇지 

않다 6명(5.4%), 그렇지 않다 21명(18.9%)이었으며, 매우 그렇다는 16명(14.4%), 그렇다는 29명

(26.1%)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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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 시설에서 재난 발생 시 대피로 및 대피처 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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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이용(거주) 시설에서 재난 발생 시 안전한 대피를 보장받고 있는가에 대하여 전혀 그렇지 

않다 9명(8.1%), 그렇지 않다 36명(32.4%)으로 부정적 의견이 45명(40.5%)이었으며, 매우 그렇다 13

명(11.7%), 그렇다는 21명(18.9%)으로 긍정적 의견은 44명(30.6%)으로 나타나 안전한 대피 가능성

에 대해 부정적 의견이 높았다.

0

5

10

15

20

25

30

35

40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9

36
32

21

13

< 이용 시설에서 재난 발생 시 안전한 대피 보장 >

현재 이용(거주) 시설에서 재난 발생 시 정부의 지원사항을 알고 있는가에 대하여 전혀 그렇지 않

다 15명(13.5%), 그렇지 않다 32명(28.8%)으로 부정적 의견이 47명(42.3%), 매우 그렇다 6명(5.4%), 

그렇다는 21명(18.9%)으로 긍정적 의견 27명(24.3%)보다 높게 나타나 정부 지원정책에 대한 홍보 및 

인지가 낮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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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 시설에서 재난 발생 시 정부의 지원사항 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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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사회적 약자를 위한 재난안전관리 정책 인식

현재 이용(거주) 시설에서 실시하는 재난안전 교육은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가에 대하여 전혀 

그렇지 않다 4명(3.6%), 그렇지 않다 10명(9.0%)이었으며, 매우 그렇다 24명(21.6%), 그렇다 37명

(33.3%)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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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 시설 재난안전 교육의 기여 >

현재 이용(거주) 시설의 재난경보 방법은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가에 대하여 매우 그렇다 24명

(21.6%), 그렇다는 45명(40.5%)으로 나타나 전체 응답자 중 69명(62.1%)이 긍정적 인식을 보였다. 

반면 부정적 인식도 16명(14.4%)이었다. 

0

10

20

30

40

50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잘 모름 무응답

5

11

22

45

24

3 1

< 이용 시설 재난경보 방법의 기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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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이용(거주) 시설의 대피방법에 대한 활용가능성에 대하여 매우 그렇다 20명(18.0%), 그렇

다는 37명(33.3%)으로 나타나 전체 응답자 중 57명(51.3%)이 긍정적 인식을 보였다. 반면 부정적 

인식도 17명(15.3%)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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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 시설 대피방법의 활용가능성 >

현재 이용(거주) 시설의 대피로 및 대피처는 재난으로부터 안전을 보장해주는가에 대하여 매우 

그렇다 22명(19.8%), 그렇다는 38명(34.2%)으로 나타나 전체 응답자 중 60명(54.0%)이 긍정적 인

식을 보였다. 반면, 부정적 인식도 13명(11.7%)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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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 시설 대피로 및 대피처의 안전확보 가능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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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이용(거주) 시설에서 스스로 안전한 대피 가능성이 있는가에 대하여 매우 그렇다 18명

(16.2%), 그렇다는 43명(38.7%)으로 나타나 전체 응답자 중 61명(54.9%)이 긍정적 인식을 보였다. 

반면, 부정적 인식도 18명(16.2%)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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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 시설에서 스스로 안전한 대피 가능성 >

현재 이용(거주) 시설에서 재난 발생 시 정부의 지원사항이 적합한지 여부에 대하여 매우 그렇

다 16명(14.4%), 그렇다는 33명(29.7%)으로 나타나 전체 응답자 중 49명(44.1%)이 긍정적 인식을 

보였다. 반면 부정적 인식도 11명(9.9%)이었다.

0

10

20

30

40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잘 모름 무응답

5 6

32 33

16 17

2

< 재난 발생 시 맞춤형 정부 지원정책 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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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사회적 약자를 위한 재난안전관리 욕구

재난 발생 시 구조자는 사회적 약자를 위해 특별한 장비와 계획을 마련해야 하는가에 대하여 

매우 그렇다 28명(25.2%), 그렇다 53명(47.7%)이었으며, 부정적 의견은 4명(3.6%)로 장비나 계획 

등에 대한 필요성을 매우 높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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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조자의 특수 장비와 계획 마련 필요성 >

재난 발생 시 구조자는 사회적 약자를 위해 응급이송 시 특별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가에 대하여 

매우 그렇다는 25명(22.5%), 그렇다 61명(55.0%)으로 긍정적 인식을 보인 경우는 86명(77.5%)으로 

나타났다. 반면, 부정적 인식은 3명(2.7%) 뿐으로 응급이송 시 특별 조치 필요성에 대한 욕구는 매

우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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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급이송 시 특별한 조치 필요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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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발생 시 사회적 약자의 가족에게도 별도의 지원조치가 필요한가에 대하여 1명이 무응답 

하였으며, 매우 그렇다는 25명(22.5%), 그렇다 56명(50.5%)으로 긍정적 인식을 보인 경우는 81명

(73.0%)으로 나타났다. 반면, 부정적 인식은 4명(3.6%)으로 가족에 대한 지원정책이 고려될 필요

성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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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적 약자의 가족에도 별도지원 필요 >

재난 발생 시 사회적 약자의 어려움을 고려한 특별한 지원정책이 필요한가에 대하여 매우 그렇

다는 28명(25.2%), 그렇다 53명(47.7%)으로 긍정적 인식을 보인 경우는 81명(72.9%)로 나타났다. 

반면, 부정적 인식은 3명(2.7%) 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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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적 약자의 어려움을 고려한 특별한 지원정책 필요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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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발생 시 사회적 약자를 위해 피난처에 특별한 대책과 지원이 마련되어야 하는가에 대하여 

매우 그렇다는 22명(19.8%), 그렇다 59명(53.2%)으로 긍정적 인식을 보인 경우는 81명(73.0%)로 나

타났다. 반면 부정적 인식은 2명(1.8%) 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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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적 약자를 위한 피난처에 특별한 대책과 지원 필요성 >

7) 재난 발생 시 지원정책에 대한 욕구

사회적 약자를 위해 별도의 피난시설이 필요한가에 대하여 무응답은 11명이었으며, 매우 그렇

다는 22명(19.8%), 그렇다 59명(53.2%)으로 긍정적 인식을 보인 경우는 81명(73.0%)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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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도 피난시설 필요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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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약자를 위해 별도의 전문조직이 운영될 필요성이 있는가에 대하여 무응답은 11명이었으

며, 매우 그렇다는 29명(26.1%), 그렇다 53명(47.7%)으로 긍정적 인식을 보인 경우는 82명(73.8%)

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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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도 전문조직 운영 필요성 >

사회적 약자를 위해 별도의 전문인력을 피난시설에 배정할 필요성이 있는가에 대하여 무응답

은 11명이었으며, 매우 그렇다는 20명(18.0%), 그렇다 54명(48.6%)으로 긍정적 인식을 보인 경우는 

64명(66.6%)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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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도의 전문인력을 피난시설에 배정 필요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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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약자를 위해 별도의 의료지원이 필요한가에 대하여 무응답은 11명이었으며, 매우 그렇

다는 22명(19.8%), 그렇다 57명(51.4%)으로 긍정적 인식을 보인 경우는 79명(71.2%)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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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도의 의료지원 필요성 >

사회적 약자가 피난시설 이용 시 가족 동반 지원 필요성에 대하여 무응답은 11명이었으며, 매우 

그렇다는 20명(18.0%), 그렇다 56명(50.5%)으로 긍정적 인식을 보인 경우는 76명(68.5%)으로 나타

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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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적 약자가 피난시설 이용 시 가족 동반 지원 필요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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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재난 발생 시 사회적 약자 인권보호 인식

국가는 재난 발생 시 사회적 약자를 위한 재난안전관리 계획을 충분히 마련하고 있다고 생각하

는가에 대하여 무응답은 11명이었으며, 매우 그렇다는 7명(6.3%), 그렇다 27명(24.3%)으로 긍정적 

인식을 보인 경우는 34명(30.6%)인 반면, 전혀 그렇지 않다 7명(6.3%), 그렇지 않다 24명(21.6%)

으로 부정적 인식도 31명(27.9%)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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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적 약자를 위한 재난안전관리 계획의 충분성 >

국가는 재난 발생 시 사회적 약자를 배려한 재난대응 활동을 실시하고 있다고 생각하는가에 

대하여 무응답은 11명이었으며, 매우 그렇다는 5명(4.5%), 그렇다 30명(27.0%)으로 긍정적 인식을 

보인 경우는 35명(31.5%)인 반면, 전혀 그렇지 않다 10명(9.0%), 그렇지 않다 21명(18.9%)으로 부

정적 의견도 31명(27.9%)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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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적 약자를 배려한 재난대응활동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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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발생 시 정부의 각종 재난대피계획에 대한 신뢰성에 대하여 무응답은 11명이었으며, 매우 

그렇다는 7명(6.3%), 그렇다 25명(22.5%)으로 긍정적 인식을 보인 경우는 32명(28.8%) 뿐이었으

며, 전혀 그렇지 않다는 11명(9.9%), 그렇지 않다는 22명(19.8%)으로 부정적 인식이 33명(28.8%)

으로 조금 더 높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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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의 각종 재난대피계획에 대한 신뢰성 >

재난 발생 시 정부의 각종 재난대응활동에 대한 신뢰성에 대하여 무응답은 11명이었으며, 매우 

그렇다는 9명(8.1%), 그렇다 20명(18.0%)으로 긍정적 인식을 보인 경우는 29명(26.1%) 뿐이었으며, 

전혀 그렇지 않다는 9명(8.1%), 그렇지 않다는 응답도 28명(25.2%)으로 부정적 인식이 37명(32.3%)

으로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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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의 각종 재난대응활동에 대한 신뢰성 >



제4장 대형재난 시 사회적 약자 인권보호 실태분석 125

재난 발생 시 사회적 약자를 배려한 정부의 지원활동에 대한 신뢰성에 대하여 무응답은 11명이

었으며, 매우 그렇다는 7명(6.3%), 그렇다 23명(20.7%)으로 긍정적 인식을 보인 경우는 30명(27.0%)

으로 나타났다. 반면, 전혀 그렇지 않다는 12명(10.8%), 그렇지 않다는 응답도 21명(18.9%)으로 부

정적 인식이 33명(29.7%)으로 재난 발생 시 대응을 위한 정부 지원활동에 대한 신뢰성 제고 필요성

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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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적 약자를 배려한 정부 지원활동 신뢰성 >

재난 발생 시 사회적 약자를 배려한 정부의 재난지원정책에 대한 신뢰성에 대하여 무응답은 

11명이었으며, 매우 그렇다는 7명(6.3%), 그렇다 23명(20.7%)으로 긍정적 인식을 보인 경우는 30

명(27.0%)으로 나타났다. 반면, 전혀 그렇지 않다는 9명(8.1%), 그렇지 않다는 응답 25명(22.5%)으

로 부정적 인식이 34명(30.6%)으로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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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적 약자를 배려한 정부 지원활동 신뢰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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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설종사자

1) 응답자의 일반적 특징

시설종사자 응답자는 전체 68명으로 여성이 58명(85.3%), 남성 10명(14.7%)이었으며, 이 가운

데 기혼자는 49명(72.1%)이다. 연령은 20대가 10명(14.7%), 30대 25명(36.8%), 40대 18명(26.5%), 

50대 12명(17.6%), 60대 3명(4.4%)이 참여했으며, 이 가운데 재난경험이 있는 경우는 3명(4.4%)이

었다. 응답자의 종사시설 유형은 산후조리원 2명(2.9%), 장애인시설 2명(2.9%), 사회복지시설 12

명(17.6%), 병원 16명(23.5%), 노인요양시설 12명(17.6), 노인복지회관 1명(1.5%), 어린이집 6명

(8.8%), 기타 17명(25.0%)이었다.

표 Ⅳ-2. 시설종사자의 일반적 특징

구분 명(%) 구분 명(%)

성별
여성 58(85.3)

결혼유무

미혼 17(25)

남성 10(14.7) 기혼 49(72.1)

기타 1(1.5)

연령

20대 10(14.7)

30대 25(36.8)

종사시설

유형

산후조리원 2(2.9)

40대 18(26.5) 장애인시설 2(2.9)

50대 12(17.6) 사회복지시설 12(17.6)

60대 3(4.4) 병원 16(23.5)

재난경험
무 65(95.6) 노인요양시설 12(17.6)

유 3(4.4) 노인복지회관 1(1.5)

어린이집 6(8.8)

기타 17(25)

전체 68(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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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회적 약자 재난안전관리에 대한 일반적 인식

재난안전관리 시 일반인보다 재난 대처가 어려운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정책이 반드시 필요한가

에 대하여 응답자 중 34명(50.0%)이 매우 그렇다고 응답하였으며, 그렇다 30명(44.1%)으로 전체 

응답자 중 64명(94.1%)이 필요성을 높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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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정책 필요성 >

사회적 약자를 위해 관련 법에 재난안전관리 방안을 구체적으로 반영해야 하는가에 대한 의견

은 매우 그렇다 29명(42.6%), 그렇다가 32명(47.1%)으로 전체 응답자 중 61명(89.7%)이 긍정적 

응답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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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적 약자에 대한 관련 법 반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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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약자가 이용(거주)하는 시설에 별도의 재난안전대책이 마련되어야 하는가에 대해 응답

자 중 29명(42.6%)이 매우 그렇다고 응답하였으며, 그렇다 32명(47.1%)으로 전체 응답자 중 61명

(89.7%)이 긍정적 응답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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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적 약자 이용 시설에 대한 별도 대책 필요성 >

한편, 사회적 약자가 이용(거주)하는 시설에 대한 별도의 재난안전 교육 필요성에 대해서는 매

우 그렇다 39명(57.4%), 그렇다 26명(38.2%)으로 전체 응답자 중 65명(95.6%)이 긍정적 응답을 

보였다. 반면 그렇지 않다는 1명(1.5%)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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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약자 이용 시설에 대한 별도 재난안전교육 필요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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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약자를 위한 구조장비의 별도 구비 필요성에 대해서는 매우 그렇다 36명(52.9%), 그렇

다 28명(41.2%)으로 전체 응답자 중 64명(94.1%)이 긍정적 응답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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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적 약자를 위한 구조장비의 별도 마련 필요성 >

반면, 사회적 약자를 위한 별도 피해지원 절차 필요성에 대해서는 매우 그렇다 32명(47.1%), 그

렇다 29명(42.6%)으로 전체 응답자 중 61명(89.7%)이 긍정적 의견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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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적 약자를 위한 별도 피해지원 절차 필요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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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회적 약자를 위한 재난 유형별 재난안전관리 필요성

대형화재 재난에 대비한 사회적 약자를 위한 별도 재난안전관리 정책 필요성에 대하여 매우 

그렇다 34명(50.0%), 그렇다 26명(38.2%)으로 전체 응답자 중 60명(88.2%)이 그 필요성을 높게 인식

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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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형화재 재난에 대비한 정책 필요성 >

집중호우 등 재난에 대비하여 사회적 약자를 위한 별도 재난안전관리 정책 필요성에 대해서는 

매우 그렇다 30명(44.1%), 그렇다 31명(45.6%)으로 전체 응답자 중 61명(89.7%)이 긍정적 응답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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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중호우 등 재난에 대비한 정책 필요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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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홍수 등 재난에 대비하여 사회적 약자를 위한 별도 재난안전관리 정책 필요성에 대해서는 

매우 그렇다 33명(48.5%), 그렇다 30명(44.1%)으로 전체 응답자 중 63명(92.6%)이 긍정적 응답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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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풍/홍수 등 재난에 대비한 정책 필요성 >

지진 재난에 대비하여 사회적 약자를 위한 별도 재난안전관리 정책 필요성에 대해서는 매우 그

렇다 34명(50.0%), 그렇다 24명(35.3%)으로 전체 응답자 중 58명(85.3%)이 긍정적 응답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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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진 재난에 대비한 정책 필요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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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유형별로 사회적 약자를 위한 별도 재난안전관리 정책 필요성에 대해서는 1명이 무응답 

하였으며, 매우 그렇다 33명(48.5%), 그렇다 28명(41.2%)으로 전체 응답자 중 61명(89.7%)이 긍정

적 응답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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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난 유형별로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정책 필요성 >

4) 사회적 약자를 위한 재난안전관리 대책 실태

시설에서 별도의 재난안전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전혀 그렇지 않다 1명(1.5%), 그

렇지 않다 5명(7.4%)이었으며, 매우 그렇다는 15명(22.1%), 그렇다는 31명(45.6%)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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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 시설에서 별도 재난안전교육 경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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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에서 재난경보 절차를 마련하고 있는가에 대하여 그렇지 않다 7명(10.3%)이었으며, 매우 

그렇다 12명(17.6%), 그렇다는 30명(44.1%)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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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 시설에서 재난경보 절차 마련 >

시설에서 재난 발생 시 대피방법을 안내하고 있는가에 대하여 1명이 무응답 하였으며, 그렇지 

않다 2명(2.9%)이었으며, 매우 그렇다 13명(19.1%), 그렇다는 34명(5%)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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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 시설에서 재난 발생 시 대피방법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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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에서 재난 발생 시 대피로 및 대피처를 갖추고 있는가에 대하여 그렇지 않다 9명(13.2%)이었

으며, 매우 그렇다 12명(17.6%), 그렇다는 26명(38.2%)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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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 시설에서 재난 발생 시 대피로 및 대피처 마련 >

시설에서 재난 발생 시 정부의 지원사항을 안내하고 있는가에 대하여 전혀 그렇지 않다 4명

(5.9%), 그렇지 않다 9명(13.2%)이었으며, 매우 그렇다 6명(8.8%), 그렇다는 25명(36.8%)으로 나타

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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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 시설에서 재난 발생 시 정부의 지원사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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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에서 재난 발생 시 정부의 지원사항을 파악하고 있는가에 대하여 전혀 그렇지 않다 3명

(4.4%), 그렇지 않다 9명(13.2%)이었으며, 매우 그렇다 6명(8.8%), 그렇다는 23명(33.8%)으로 나타

났다.

0

5

10

15

20

25

30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3

9

27

23

6

< 이용 시설에서 재난 발생 시 정부의 지원사항 파악 >

5) 사회적 약자를 위한 재난안전관리 정책 인식

시설에서 실시하는 재난안전 교육은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가에 대하여 그렇지 않다 4명(5.9%)

이었으며, 매우 그렇다 22명(32.4%), 그렇다는 31명(45.6%)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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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 시설 재난안전 교육의 기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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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의 재난경보 방법은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가에 대하여 매우 그렇다 20명(29.4%), 그렇다는 

34명(50.0%)으로 나타나 전체 응답자 중 54명(79.4%)이 긍정적 인식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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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 시설 재난경보 방법의 기여 >

시설의 대피방법에 대한 활용가능성에 대하여 매우 그렇다 19명(27.9%), 그렇다는 34명(50.0%)

으로 나타나 전체 응답자 중 53명(77.9%)이 긍정적 인식을 보였다. 반면 그렇지 않다는 응답도 3명

(4.4%)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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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 시설 대피방법의 활용가능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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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의 대피로 및 대피처는 재난으로부터 안전을 보장해주는가에 대하여 매우 그렇다 16명

(23.5%), 그렇다는 33명(48.5%)으로 나타나 전체 응답자 중 49명(72.0%)이 긍정적 인식을 보였다. 

반면, 전혀 그렇지 않다 1명(1.5%), 그렇지 않다는 응답도 5명(7.4%)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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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 시설 대피로 및 대피처의 안전확보 가능성 >

시설에서 사용자 스스로 안전한 대피 가능성이 있는가에 대하여 매우 그렇다 17명(25.0%), 그

렇다는 29명(42.6%)으로 나타나 전체 응답자 중 46명(67.6%)이 긍정적 인식을 보였다. 반면 전혀 

그렇지 않다 1명(1.5%), 그렇지 않다 4명(5.9%)의 의견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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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 시설에서 사용자 스스로 안전한 대피 가능성 >



138 대형화재 등 재난 발생 시 사회적 약자 인권보호 현황 및 개선방안 연구용역 보고서

시설에서 재난 발생 시 정부의 지원 사항이 적합한지 여부에 대하여 매우 그렇다 17명(25.0%), 

그렇다는 27명(39.7%)으로 나타나 전체 응답자 중 44명(64.7%)이 긍정적 인식을 보였다. 반면 그

렇지 않다 3명(4.4%)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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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난 발생 시 맞춤형 정부 지원정책 인지 >

6) 사회적 약자를 위한 재난안전관리 욕구

재난 발생 시 구조자는 사회적 약자를 위해 특별한 장비와 계획을 마련해야 하는가에 대하여 

매우 그렇다는 17명(25.0%), 그렇다 47명(69.1%)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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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조자의 특수 장비와 계획 마련 필요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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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발생 시 구조자는 사회적 약자를 위해 응급이송 시 특별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가에 대하

여 매우 그렇다는 18명(26.5%), 그렇다 44명(64.7%)으로 긍정적 인식을 보인 경우는 62명(91.2%)로 

나타났다.

0

10

20

30

40

50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0 1
5

44

18

< 응급이송 시 특별한 조치 필요성 >

재난 발생 시 사회적 약자의 가족에게도 별도의 지원조치가 필요한가에 대하여 매우 그렇다는 

18명(26.5%), 그렇다 36명(52.9%)으로 긍정적 인식을 보인 경우는 54명(79.4%)로 나타났다. 반면 

그렇지 않다는 응답자도 2명(2.9%)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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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적 약자의 가족에도 별도지원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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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발생 시 사회적 약자의 어려움을 고려한 특별한 지원정책이 필요한가에 대하여 매우 그렇

다는 18명(26.5%), 그렇다 42명(61.8%)으로 긍정적 인식을 보인 경우는 60명(88.3%)로 나타났다. 

반면 그렇지 않다는 응답자도 1명(1.5%)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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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적 약자의 어려움을 고려한 특별한 지원정책 필요성 >

재난 발생 시 사회적 약자를 위해 피난처에 특별한 대책과 지원이 마련되어야 하는가에 대하여 

매우 그렇다는 18명(26.5%), 그렇다 41명(60.3%)으로 긍정적 인식을 보인 경우는 59명(86.8%)로 나

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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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난처에 대한 특별한 지원정책 필요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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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재난 발생 시 지원정책에 대한 욕구

사회적 약자를 위해 별도의 피난시설이 필요한가에 대하여 2명이 무응답 하였으며, 매우 그렇

다는 22명(32.4%), 그렇다 37명(54.4%)으로 긍정적 인식을 보인 경우는 59명(86.8%)로 나타났다. 

반면, 그렇지 않다는 응답도 2명(2.9%)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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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도 피난시설 필요성 >

사회적 약자를 위해 별도의 전문조직이 운영될 필요성이 있는가에 대하여 2명이 무응답 하였으

며, 매우 그렇다는 20명(29.4%), 그렇다 38명(55.9%)으로 긍정적 인식을 보인 경우는 58명(85.3%)

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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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도 전문조직 운영 필요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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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약자를 위해 피난시설에 별도 전문 인력 배정 필요성이 있는가에 대하여 2명이 무응답 

하였으며, 매우 그렇다는 20명(29.4%), 그렇다 35명(51.5%)으로 긍정적 인식을 보인 경우는 55명

(80.9%)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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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도의 전문인력을 피난시설에 배정 필요성 >

사회적 약자를 위해 별도의 의료지원이 필요한가에 대하여 2명이 무응답 하였으며, 매우 그렇

다는 19명(27.9%), 그렇다 37명(54.4%)으로 긍정적 인식을 보인 경우는 56명(82.3%)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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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도의 의료지원 필요성 >



제4장 대형재난 시 사회적 약자 인권보호 실태분석 143

사회적 약자를 위해 피난시설 이용 시 가족 동반 지원 필요성이 있는가에 대하여 2명이 무응답 

하였으며, 매우 그렇다는 18명(26.5%), 그렇다 36명(52.9%)으로 긍정적 인식을 보인 경우는 54명

(79.4%)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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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적 약자가 피난시설 이용 시 가족 동반 지원 필요성 >

8) 재난 발생 시 사회적 약자 인권보호 인식

국가는 재난 발생 시 사회적 약자를 위한 재난안전관리 계획을 충분히 마련하고 있다고 생각하

는가에 대하여 2명이 무응답 하였으며, 매우 그렇다 1명(1.5%), 그렇다 16명(23.5%)인 반면, 전혀 

그렇지 않다 2명(4.4%), 그렇지 않다는 응답도 16명(23.5)이었다. 

0

5

10

15

20

25

30

35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무응답

2

16

31

16

1 2

< 사회적 약자를 위한 재난안전관리 계획의 충분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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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는 재난 발생 시 사회적 약자를 배려한 재난대응 활동을 실시하고 있다고 생각하는가에 

대하여 매우 그렇다 2명(2.9%), 그렇다 19명(27.9%)인 반면, 전혀 그렇지 않다 4명(5.9%), 그렇지 

않다는 응답도 13명(19.1%)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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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적 약자를 배려한 재난대응활동 실시 >

재난 발생 시 정부의 각종 재난대피계획에 대한 신뢰성에 대하여 무응답 1명이 있었으며, 매우 

그렇다 1명(1.5%), 그렇다 18명(26.5%)인 반면, 전혀 그렇지 않다는 7명(10.3%), 그렇지 않다는 

응답도 12명(17.6%)으로 부정적 인식이 19명(27.9%)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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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의 각종 재난대피계획에 대한 신뢰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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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발생 시 정부의 각종 재난대응활동에 대한 신뢰성에 대하여 무응답 1명이 있었으며, 매우 

그렇다 1명(1.5%), 그렇다 17명(25.0%)인 반면, 전혀 그렇지 않다는 7명(10.3%), 그렇지 않다는 응

답도 14명(20.6%)으로 부정적 인식이 21명(30.9%)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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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의 각종 재난대응활동에 대한 신뢰성 >

재난 발생 시 사회적 약자를 배려한 정부의 지원활동에 대한 신뢰성에 대하여 1명이 무응답 

하였으며, 매우 그렇다 1명(1.5%), 그렇다 19명(27.9%)인 반면, 전혀 그렇지 않다는 4명(5.9%), 그

렇지 않다는 응답도 16명(23.5%)으로 부정적 인식이 20명(29.4%)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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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적 약자를 배려한 정부 지원활동 신뢰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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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발생 시 사회적 약자를 배려한 정부의 재난지원정책에 대한 신뢰성에 대하여 1명이 무응

답 하였으며, 매우 그렇다 1명(1.5%). 그렇다 18명(26.5%)인 반면, 전혀 그렇지 않다는 5명(7.4%), 

그렇지 않다는 응답 18명(26.5%)으로 부정적 인식이 23명(33.9%)으로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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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적 약자를 배려한 정부 재난지원정책 신뢰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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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사회적 약자 인권보호를 위한 소방공무원 인식조사

1. 일반적 특징

소방공무원에 대한 조사는 중앙소방학교에 교육 중인 소방공무원과 청주시 관내 소방공무원을 

대상으로 10월 한달 동안 실시하였다. 응답 참여자는 남성이 152명(88.9%), 여성이 19명(11.1%)이

었으며, 이 가운데 기혼자는 126명(73.7%)이다. 연령은 20대가 27명(15.8%), 30대 44명(25.7%), 

40대 49명(28.7%), 50대 51명(29.8%)이 참여했으며, 이 가운데 사회적 약자 시설에 대한 재난대응 

경험이 있는 경우는 13명(7.6%)이었다. 응답자의 직무는 행정 44명(25.7%), 구조구급 54명(31.6%), 

현장대응 65명(38.0%), 기타 8명(4.7%)이었다.

표 Ⅳ-3. 시설종사자의 일반적 특징

구분 명(%) 구분 명(%)

성별
여성 19(11.1)

결혼유무
미혼 45(26.3)

남성 152(88.9) 기혼 126(73.7)

연령

20대 27(15.8)

업무

행정 44(25.7)

30대 44(25.7) 구조구급 54(31.6)

40대 49(28.7) 현장대응 65(38.0)

50대 51(29.8) 기타 8(4.7)

사회적 약자시설 

재난대응경험

무 158(92.4)
전체 171(100.0)

유 13(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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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회적 약자 재난안전관리에 대한 일반적 인식

재난안전관리 시 일반인보다 재난 대처가 어려운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정책이 반드시 필요한가에 

대하여 매우 그렇다 72명(42.1%), 그렇다 86명(50.3%)이었으며, 그렇지 않다는 응답도 2명(1.2%)

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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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약자를 위한 정책 필요성>

사회적 약자를 위해 관련 법에 재난안전관리 방안을 구체적으로 반영해야 하는가에 대하여 매

우 그렇다 66명(38.6%), 그렇다 86명(50.3%)이었다. 그렇지 않다는 응답도 4명(2.35)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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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적 약자에 대한 관련법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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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약자가 이용(거주)하는 시설에 별도의 재난안전대책이 마련되어야 하는가에 대하여는 

매우 그렇다 63명(36.8%), 그렇다 90명(52.6%)이었으며, 전혀 그렇지 않다 2명(1.2%), 그렇지 않다 

2명(1.2%)의 응답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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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적 약자 이용 시설에 대한 별도 대책 필요성 >

한편, 사회적 약자가 이용(거주)하는 시설에 대한 별도의 재난안전 교육 필요성에 대해서는 매

우 그렇다 70명(40.9%), 그렇다 83명(48.5%)으로 나타났으나, 그렇지 않다 5명(2.9%)의 응답이 있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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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적 약자 이용 시설에 대한 별도 재난안전교육 필요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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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약자를 위한 구조장비의 별도 구비 필요성에 대해서는 매우 그렇다 50명(29.2%), 그렇

다 78명(45.6%)인 반면, 전혀 그렇지 않다 2명(1.2%), 그렇지 않다 9명(5.3%)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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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적 약자를 위한 구조장비의 별도 마련 필요성 >

반면, 사회적 약자를 위한 별도 피해지원 절차 필요성에 대해서는 매우 그렇다 61명(35.7%), 

그렇다 85명(49.7%)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전혀 그렇지 않다 1명(0.6%), 그렇지 않다 1명(0.6%)의 

응답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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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적 약자를 위한 별도 피해지원 절차 필요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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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회적 약자를 위한 재난 유형별 재난안전관리 필요성

대형화재 재난에 대비한 사회적 약자를 위한 별도 재난안전관리 정책 필요성에 대하여 매우 

그렇다 46명(26.9%), 그렇다 106명(62.0%)으로 긍정적 응답이 152명(88.9%)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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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형화재 재난에 대비한 정책 필요성 >

재난 유형 중 집중호우 등 재난에 대비하여 사회적 약자를 위한 별도 재난안전관리 정책 필요

성에 대해서는 매우 그렇다 46명(26.9%), 그렇다 100명(58.5%)으로 긍정적 인식이 146명(85.4%)

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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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중호우 등 재난에 대비한 정책 필요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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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홍수 등 재난에 대비하여 사회적 약자를 위한 별도 재난안전관리 정책 필요성에 대해서는 

무응답 1명을 제외하고, 매우 그렇다 50명(29.2%), 그렇다 93명(54.4%)으로 긍정적 응답이 143명

(83.6%)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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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풍/홍수 등 재난에 대비한 정책 필요성 >

지진 재난에 대비하여 사회적 약자를 위한 별도 재난안전관리 정책 필요성에 대해서는 매우 

그렇다 46명(26.9%), 그렇다 100명(58.5%)으로 긍정적 응답이 146명(85.4%)인 반면, 부정적 응답

도 6명(3.5%)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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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진 재난에 대비한 정책 필요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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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유형별로 사회적 약자를 위한 별도 재난안전관리 정책 필요성에 대해서는 매우 그렇다 

47명(27.5%), 그렇다 99명(57.9%)으로 긍정적 응답이 146명(85.4%)인 반면, 부정적 응답도 7명(4.1%)

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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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난 유형별로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정책 필요성 >

4. 사회적 약자를 위한 재난안전관리 대책 실태

시설에서 별도의 재난안전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하여 매우 그렇다 17명

(9.9%), 그렇다 51명(29.8%)으로 긍정적 응답이 68명(39.7%)인 반면, 전혀 그렇지 않다 4명(2.3%), 

그렇지 않다 26명(15.2%)으로 부정적 응답도 30명(17.5%)이었으며, 응답 유보의 경우도 73명

(42.7%)으로 나타나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재난 유형별 재난안전교육 실시에 대해서는 향후 개

선 검토가 요구되는 것으로 파악된다.

0

25

50

75

100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4

26

73

51

17

< 유형별 별도 재난안전교육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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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에서 재난경보 절차를 마련하고 있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하여 매우 그렇다 14명(8.2%), 그

렇다 53명(31.0%)으로 긍정적 응답은 67명(39.2%)인 반면, 전혀 그렇지 않다 8명(4.7%), 그렇지 

않다 29명(17.0%)의 부정적 응답도 37명(21.7%)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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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 시설에서 재난경보 체계 마련 >

시설에서 재난 발생 시 대피방법을 안내하고 있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하여 매우 그렇다 14명

(8.2%), 그렇다 66명(38.6%)인 반면, 전혀 그렇지 않다 7명(4.1%), 그렇지 않다 24명(14.0%)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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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 시설에서 재난 발생 시 대피방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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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에서 재난 발생 시 대피로 및 대피처를 갖추고 있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하여 매우 그렇다 

14명(8.2%), 그렇다 53명(31.0%)인 반면 전혀 그렇지 않다 5명(2.9%), 그렇지 않다 30명(17.5%)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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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 시설에서 재난 발생 시 대피로 및 대피처 마련 >

시설에서 재난 발생 시 정부의 지원사항 안내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하여 매우 

그렇다 11명(6.4%), 그렇다 50명(29.2%)인 반면, 전혀 그렇지 않다 6명(3.55), 그렇지 않다 31명

(18.1%)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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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 시설에서 재난 발생 시 정부의 지원사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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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사회적 약자를 위한 재난안전관리 정책 인식

시설에서 실시하는 재난안전 교육이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있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하여 매우 

그렇다 38명(22.2%), 그렇다 88명(51.5%)으로 나타났으며, 그렇지 않다는 의견도 8명(4.7%)이 있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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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 시설 재난안전 교육의 기여 >

시설의 재난경보 방법이 실질적인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하여 매우 그렇다 38명(22.2%), 

그렇다 96명(56.1%)이었으며, 그렇지 않다도 4명(2.3%)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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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 시설 재난경보 방법의 기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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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의 대피방법에 대한 활용가능성에 대하여 매우 그렇다 42명(24.6%), 그렇다 83명(48.5%)

으로 긍정적 응답은 125명(73.1%)이었으며, 전혀 그렇지 않다 1명(0.6%), 그렇지 않다 6명(3.5%)

으로 부정적 응답도 7명(4.1%)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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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 시설 대피방법의 활용가능성 >

시설의 대피로 및 대피처는 재난으로부터 안전을 보장해줄 것으로 생각하는가에 대하여 매우 

그렇다 40명(23.4%), 그렇다 86명(50.3%)으로 126명(73.7%)가 긍정적 응답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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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 시설 대피로 및 대피처의 안전확보 가능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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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에서 사용자 스스로 안전한 대피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는가에 대하여 매우 그렇다 34명

(19.9%), 그렇다 88명(51.5%)인 반면, 그렇지 않다는 의견도 10명(5.8%)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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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 시설에서 사용자 스스로 안전한 대피 가능성 >

시설에서 재난 발생 시 정부의 지원 사항이 적합한지 여부에 대하여 매우 그렇다 25명(14.6%), 

그렇다 60명(35.1%)으로 긍정적 응답이 85명(49.7%)인 반면, 전혀 그렇지 않다 3명(1.8%), 그렇지 

않다 25명(14.6%)으로 부정적 응답도 28명(26.4%)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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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난 발생 시 맞춤형 정부 지원정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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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사회적 약자를 위한 재난안전관리 욕구

재난 발생 시 구조자(소방공무원)는 사회적 약자를 위해 특별한 장비와 계획을 마련해야 하는

가에 대하여 매우 그렇다 42명(24.6%), 그렇다 88명(51.5%)으로 긍정적 응답이 130명(76.1%)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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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조자의 특수 장비와 계획 마련 필요성 >

재난 발생 시 구조자는 사회적 약자를 위해 응급이송 시 특별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가에 대하여 

매우 그렇다 40명(23.4%), 그렇다 89명(52.0%)으로 나타났으며, 그렇지 않다는 의견도 10명(5.8%)

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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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급이송 시 특별한 조치 필요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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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발생 시 사회적 약자의 가족에게도 별도의 지원조치가 필요한가에 대하여 매우 그렇다 

39명(22.8%), 그렇다 84명(49.1%)으로 나타나 긍정적 응답이 123명(71.9%)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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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적 약자의 가족에도 별도지원 필요 >

재난 발생 시 사회적 약자의 어려움을 고려한 특별한 지원정책이 필요한가에 대하여 매우 그렇

다 35명(20.5%), 그렇다 98명(57.3%)으로 긍정적 응답이 133명(77.8%)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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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적 약자의 어려움을 고려한 특별한 지원정책 필요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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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발생 시 사회적 약자를 위해 피난처에 특별한 대책과 지원이 마련되어야 하는가에 대하여 

매우 그렇다 43명(25.1%), 그렇다 93명(54.4%)으로 긍정적 응답이 136명(79.5%)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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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난처에 대한 특별한 지원정책 필요성 >

7. 재난 발생 시 지원정책에 대한 욕구

사회적 약자를 위해 별도의 피난시설이 필요한가에 대하여 매우 그렇다 45명(26.3%), 그렇다 

90명(52.6%)로 긍정적 응답이 135명(78.9%)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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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도 피난시설 필요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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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약자를 위해 별도의 전문조직이 운영될 필요성이 있는가에 대하여 매우 그렇다 42명

(24.6%), 그렇다 69명(40.4%)으로 나타났으며, 전혀 그렇지 않다 1명(0.6%), 그렇지 않다는 12명

(7.0%)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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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도 전문조직 운영 필요성 >

사회적 약자를 위해 별도의 전문인력이 피난시설에 배정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하

여 매우 그렇다 42명(24.6%), 그렇다 84명(49.1%)이었으며, 전혀 그렇지 않다 1명(0.6%), 그렇지 

않다 10명(5.8%)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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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도의 전문인력을 피난시설에 배정 필요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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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약자를 위해 별도의 의료지원이 필요한가에 대하여 매우 그렇다 39명(22.8%), 그렇다 

94명(55.0%)으로 긍정적 응답이 133명(77.8%)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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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도의 의료지원 필요성 >

사회적 약자를 위해 별도의 의료지원이 필요한가에 대하여 매우 그렇다 41명(24.0%), 그렇다 

88명(51.5%)으로 긍정적 응답이 129명(75.5%)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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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적 약자가 피난시설 이용 시 가족 동반 지원 필요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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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재난 발생 시 사회적 약자 인권보호 인식

국가는 재난 발생 시 사회적 약자를 위한 재난안전관리 계획을 충분히 마련하고 있다고 생각하

는가에 대하여 매우 그렇다 10명(5.8%), 그렇다 39명(22.8%)인 반면, 전혀 그렇지 않다 2명(1.2%), 

그렇지 않다 49명(28.7%)으로 부정적 응답이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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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적 약자를 위한 재난안전관리 계획의 충분성 >

국가는 재난 발생 시 사회적 약자를 배려한 재난대응 활동을 실시하고 있다고 생각하는가에 

대하여 매우 그렇다 15명(8.8%), 그렇다 45명(26.3%)인 반면, 전혀 그렇지 않다 3명(1.85), 그렇지 

않다 31명(18.1%)으로 나타나 재난대응 활동 과정에서 사회적 약자를 고려한 개선대책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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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적 약자를 배려한 재난대응활동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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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발생 시 정부의 각종 재난대피계획에 대한 신뢰성에 대하여 매우 그렇다 8명(4.7%), 그렇다 

41명(24.0%)으로 긍정적 응답은 49명(28.7%)이었으며, 전혀 그렇지 않다 4명(2.3%), 그렇지 않다 33

명(19.3%)으로 부정적 응답은 37명(21.6%)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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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각종 재난대피계획에 대한 신뢰성 >

재난 발생 시 정부의 각종 재난대응활동에 대한 신뢰성에 대하여 매우 그렇다 10명(5.8%), 그

렇다 42명(24.6%)으로 긍정적 응답은 52명(30.4%)이었으며, 전혀 그렇지 않다 4명(2.3%), 그렇지 

않다 26명(15.2%)으로 부정적 응답은 30명(17.5%)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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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의 각종 재난대응활동에 대한 신뢰성 >



166 대형화재 등 재난 발생 시 사회적 약자 인권보호 현황 및 개선방안 연구용역 보고서

재난 발생 시 사회적 약자를 배려한 정부의 지원활동에 대한 신뢰성에 대하여 매우 그렇다 8명

(4.7%), 그렇다 41명(24.0%)으로 긍정적 응답은 49명(28.7%)이었으며, 전혀 그렇지 않다 4명(2.3%), 

그렇지 않다 37명(21.6%)으로 부정적 응답은 41명(23.9%)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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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적 약자를 배려한 정부 지원활동 신뢰성 >

재난 발생 시 사회적 약자를 배려한 정부의 재난지원정책에 대한 신뢰성에 대하여 매우 그렇다 

10명(5.8%), 그렇다 35명(20.5%)으로 긍정적 응답은 45명(26.3%)인 반면, 전혀 그렇지 않다 7명

(4.1%), 그렇지 않다 37명(21.6%)으로 부정적 응답도 44명(25.7%)으로 높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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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적 약자를 배려한 정부 재난지원정책 신뢰성 >



제4장 대형재난 시 사회적 약자 인권보호 실태분석 167

제3절
사회적 약자 인권보호에 대한 인터뷰 조사결과

1. 조사개요

1) 조사대상

본 연구대상인 장애인, 노인, 임산부, 아동, 외국인, 환자(입원환자 및 폐쇄병동 환자)에 대한 

재난 발생 시 인권보호 실태 조사를 위한 인터뷰 조사는 익명으로 조사하였으며, 2018년 9월 28일

부터 10월 20일까지 각 기관 담당자별로 개별 면담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조사대상 기관은 장애인재활시설, 장애인 거주시설, 상급 병원(출산, 입원 등이 가능한 병원), 

일반종합병원, 어린이집, 외국인가정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전문가는 현직 소방서장, 관련 학과 교

수 3명으로 총 10개 유형 14명과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조사 대상은 국내에서 이슈가 된 주요한 재난사고가 발생한 지역으로 한정하여 해당 지역에 

관련 시설종사자를 대상으로 무작위 추출에 의한 유선연락으로 자발적 참여의사를 밝힌 조사대상

자를 선정하였으며, 소속기관 및 개인적 의견 등에 대하여 현재 소속한 기관의 의견과 다를 수 

있음을 밝히고 익명처리를 전제로 인터뷰결과를 녹취하여 조사를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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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4. 인터뷰 조사대상 정보

사회적 약자 유형 소속기관 유형 지역 담당업무 조사 일시

장애인 장애인 재활시설 경주 사무국장 2018.09.28

장애인 장애인 주거시설 포항 사무국장 2018.09.28

환자, 임산부 등 000병원(일반 종합병원) 부산 안전관리 담당 간호사 2018.10.11

폐쇄병동 환자 등 000병원(상급 종합병원) 충북 비상계획계장 2018.11.16

어린이 00어린이집 서울 보육교사(5명) 2018.10.17

외국인 외국인가정 청주 부(일본) 2018.11.16

어린이 00대학교 서울 교수(재난심리 전공) 2018.10.19

- 00대학교 부산 교수(소방행정) 2018.10.20

- 00대학교 부산 교수(재난관리) 2018.10.20

- 00소방서 부산 소방서장 2018.10.20

2) 조사내용

본 연구대상인 재난 발생 시 사회적 약자 그룹이 갖는 특성이 그룹별로 갖는 차이점을 고려하

여 다음과 같은 조사내용을 기준으로 각 조사대상자에 따라 조사내용의 범위를 확장하였다. 

조사의 주요한 내용기준은 다음과 같다.

◦현재 소속된 시설의 사용자에 대해 일반인과 구분하여 재난안전관리 시 별도의 보호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 여부?

◦현재 소속된 시설의 사용자에 대해 재난 발생 시 지원을 위한 별도의 계획과 시설이 마련되

어 있는지 여부?

◦현재 소속된 시설의 사용자에 대해 재난안전관리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부?

◦현재 소속된 시설의 사용자에 대해 재난 발생 이후 지원정책이 있는지 여부?

◦현재 소속된 시설의 사용자에 대해 재난 발생 시 인권보호를 위한 개선과제에 대한 생각?

상기 내용을 중심으로 각 대상자별 인터뷰 결과는 시설종사자, 실무공무원 및 전문가로 구분하여 

정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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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회적 약자 이용시설 관계자 인터뷰 조사결과

1) 장애인 관련 시설

방문 인터뷰를 실시한 장애인재활시설(시내 중심)과 장애인거주시설(시 외곽)은 각각 경주대지

진과 포항지진이 발생한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시설이다.

(1) 장애인 재활시설 인터뷰 결과

대상 장애인재활시설은 직업재활 교육 등을 포함한 사회화 교육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해당시

설의 이용자는 30명으로 전원 발달장애를 가진 장애인이고, 비상근 센터장 외 상근직원 4명이 근

무하면서 주중/주간에만 운영을 하고 있다. 시설의 방문자는 해당 장애인이며, 가족이나 부모님들

은 회의나 상담이 있는 경우에만 방문하고 있는 실정이다. 

경주에 위치한 해당 장애인재활시설은 경주 지진 발생 이후 대피훈련 등을 실시한 바 있으나, 

건물구조가 1계단 구조 통로가 나 있어 현실적으로 대피로 확보가 용이하지 않으며, 최근 밀양 

세종병원 화재 사고 이후 소방법 강화 등으로 화재 대비 안전장치 등의 설치 요구에 따라 구조대

를 설치했으나, 실제 사용에 있어 두려움 등이 있어 사고 발생 시 활용가능성에 대해서는 스스로

도 의문이라고 응답하였다.

경주에 3년 전에 지진이 있었고, 이제 저는 지진이 있고 그 이후로 대피훈련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제 저희는 여기 시에서 임대를 받은, 저희가 건물 임대해주는, 임대를 받은 건물이에요. 

그래서 이 건물 자체가, 일단 뭐 시에서 임대를 하거나 할 때, 조금 안전한 건물이었으면, 그 

출발 자체가 계단 비상, 비상구가 하나만 있는 시설에 임대를 하고 어쩔 수 없이 평수, 저희같이 

작은 지방소도시에는 이만한 규모의 시설을 찾기가 힘들어요. .......이런 상황에서 저희가 예를 

들어서 비상구가 두 개 있어야 찾기를 (하는데,) 없어요. 그걸 못 하는 거(죠.)......저희도 시설 

이제 이사하고 보니까 그 때 뭐 소방법이라든지 이런 게 점점 요양원의 화재 사건으로 인해, 

점점 이렇게 이런 걸 설치하라고 해서 지금도 보면 구조대는 설치해 놨어요.

2층의 창문에 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구조대가 구호 통으로 밑에서 위로, 밑에서 2층에서 

던져가지고, 구호 통에 걸게 되면 한 명씩 뛰어 내리는 거죠. 근데 저희도 무서워요. 저희 발달장애

(우)가 다 뛰어 내린다고 한다면, 머리, 자해를 하고, 그러면은, 그런 상황에서 저희가, 이건 정말 

불이 나면은, 무슨 밀지 않는 이상은 도르래에 다 못 내려가요. 이렇게 해서 입구가 이렇게 하나밖

에 없고 어떻게 할 수가 없다.

그러면은, 처음부터 아예 입구가 두 개인 시설에 임대를 하든지, 후에 리모델링을 할 수 있게끔 

한다든지, 안전하게 대책을 세워 놓고, 그런 시설적인 부분까지 했을 때, 허가를 해 준다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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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으면은, 괜찮을 텐데, 중간 중간 자꾸 법이 바뀔 때마다, 뭐 설치해라, 설치해라 그러면은,....그

러니까 저희가 대피훈련을 해도 그냥, 그냥 여기 비상구로 내려가는 훈련만 해요. 하고 있고, 

하고 있는데 저희가 이런 부분에서 힘든 거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이런 설비들이 조금 갖춰지고 

했으면, 다른 시설도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1층에 있는 시설에는, 집안이 1층에 있는 시설에는 

넓으면 상당히 구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해당 시설의 경우 모든 이용자가 발달장애인으로 병원이나 소방서 등에서 발달 장애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가운데, 재난 발생 시 이들이 보이는 돌발행동이나 구조자의 요구에 순응하지 않는 

경우가 많을 수 밖에 없는 만큼 이들에 대한 요구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뿐만 아니라 대피 

방법에 대해서도 현재의 구조대 장비나 완강기 등과 같은 것보다는 보다 안전하다는 인식하에 사

용할 수 있는 대피방법을 마련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지금 일단은 그 장애 이해 교육이 지금 의무가 됐잖아요, 실질적으로 병원이라든지, 소방서에서 

발달장애에 대한 이해를 너무 못 하세요. 그래서 자폐성 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말을 응하지 않고, 

움직여 주지도 않고, 아니면 뭐, 자해를 하는 경우도 있고, 이런 돌발행동이 있는데, 그 부분을 

이제 전혀 모르고, 끌어당긴다든지, 이렇게 했을 때 굉장히 격한 반응을 보이실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반대쪽으로 뛰쳐나간다든지, 저희도 오후에 문을 잠그고 있어요. 그 이유가 흥분하시면 

여기 4차선 도로를 넘어서 이렇게 뛰쳐나가시는 분이 있으세요. 자기가 화가 난, 그 표현인 거예요. 

........ 그렇다면은, 쉽게 대피를 하는 구조가 사실 좀 이뤄져야 된다는 게, 제가 차라리 처음부터 

비상 로가 2개인 시설을 빨리 해 주는 조건을 한다든지, 좀 쉽게 대피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일일이 

소방대원들이 (헛수고)하지 않도록, 왜냐면 발달장애인들은 또 특성이 다행히 신체에는 다 크게 

무리가 없으세요. 그래서 본능적으로 그냥 쉽게 어떤 방향을 보고 달려 나갈 수 있는, 방향으로 

해야 되는데, 이 분들을 소방대원들이 오셔 가지고 어디를 계속 옮겨 주시려고 하니깐, 더 역효과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깐, 발달장애 특성 자체가 신체에는 큰 문제가 없으니깐, 쉬운 대피로 할 

수 있게, 본능적으로 우리가 그냥 아이들 대피할 수 있듯이 좀 쉽고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는 

것들을 좀 만들어 주었으면 좋겠어요. ....... 병원을 이용할 때도 특히 마찬가지예요. 특히 대학병

원의 규모정도에서는 응급상황에서 갔을 때 문진표 작성하라고 하면 뭐 본인이 하라 그러고, 

이렇게 너무 (곤란한), 아니면 뭐 이런 (어려운) 요구를 할 때가 많거든요 .....저희가 다행히 불이 

나 본적이 없긴 하지만, 그런 분들이 진짜 장애인에 대한 이해를 많이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재난안전사고 대비 훈련에 대해서는 최근 지진대피 훈련 등이 있으며, 자체적으로 화재대비 

훈련을 하는 경우도 있으나 이 때마다 사용하는 도구 등이 다르며 매뉴얼도 다른데, 일정 규모 

이하의 시설 경우 교육의무 대상이 아니어서 명확한 매뉴얼이나 교육내용을 전달하지 못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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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고 응답하였다. 

저희가 예를 들면은, 지진 대피훈련을, 지진이 실제로 작년에 또 있었어요. 그래서 그 대피를, 

포항에 있어서 대피훈련을 했는데, 나와서 이제 어떤, 저희도 대피를 했을 때, 이제 도구가 다르죠. 

화재 대비훈련이 있을 때는 이런 경우가 있고, 지진 대피훈련이 있을 때는 (그런) 경우가 있고, 

그러면 우리가 3시에 주로 하고, 사람도 없어요. 매뉴얼이 있다든지, 매뉴얼이 있어서, 결국에는 

각자 시설별로 알아서 하는 거라서, 저희같이 법적으로 소방 설비를 갖추어야 되는 시설이 저희가 

아니거든요. 어, 300제곱미터 이상이 되어야지만 (되는데), 저희는 아니에요. ....그러면 저희는 

그냥 알아서 해요. 피난 계획이 있기만 하면 되요. 각 재난별, 그 계획이 있기만 하면 되요. 각 

재난별, 그 계획이 있기만 하면 되요. 근데 사실 실질적으로는 저희도 그걸 정확하게 인터넷 

검색을 해서 보지만, 저희도 그게 매뉴얼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는 그냥 인터넷 정보로 하고, 

그 채로 대비를 하는 거고, 저희가 스스로 소방서 연락해서 그냥 안전교육을 해라, 뭐 1년에 

2번씩, 그것도 뭐 그냥 하고 있는 편이에요....... 이제 사회복지사 이직률도 높고,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작은 기관에서는, 5인 이하 사업장에서는 뭐 연차라든지, 이런 것도 의무가 아니고,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이런 신입 사회복지사가 소방안전계획을 세우고 알아서 다 조율을 하고 이런 게 

과연 얼마나 가는, 그니깐 부실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부분은 유사 시설에 대해서는 비슷한 처지로 상당 수 시설이 소규모로 운영되고 있고, 

이용자의 장애 유형도 다른 특징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수용인원을 봤었을 때 대략적인 시설 규모가 대중소로 봤을 때, 가령 50인 기준으로 해가지고, 

50인 전후가 중규모라고 한다면, 여기가 소규모 정도잖아요.....엄청 많죠. 각 장애인 단체라든지, 

각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뭐 발달장애인, 그 뇌성마비라든지, 다 각 단체에 있는 시설들이고, 

각 지역의 장애인주간보호센터라든지, 보면 다 15인 기준인 것들이....거주시설은, 보통 요즘에는 

바뀌어서 30인 이하 책정해서, 30인 시설에도, 어쨌든지 거주시설에는 그 소방안전 관리자가 

상주하게끔 되어있어요. 한 시설에서 직원 한 명이, 교육받아 상주하게 돼 있고, 이제 아예 소방 

업체와 연결을 해서 한 달에 한두 번 정기 점검을 나와서 같이 체크하게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고

한편, 재난 발생 시 대피소로 이송하는 경우에 대해 실상 임시 시설이 생겼다는 이야기와 달리 

이에 대해 전혀 아는 바가 없으며, 발달장애의 경우 대규모로 사람이 밀집한 장소에서는 심신의 

안정을 찾기 어려워 오히려 가족이나 도움을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사람들과 같이 있을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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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있죠. 왜냐하면 포항에 지진이 났을 때, 네 그렇죠. 그 때 지진도 그냥 임시로 생긴 시설을, 

거기를 저도 뭐 신문 있는 데에서 봤는데, 인터넷 카페에서도 보고 했는데, 전혀 그런 게 없더라고

요. 그냥 강당, 초등학교 강당 같은 데에서 이렇게 펴 놓고 있으면 저희처럼 휠체어 타시는 분들이

라든지, 뭐 그런 분들은 굉장히 힘들죠. .....네. 그렇죠. 왜냐하면 이동이라든지, 그리고 발달장애 

같은 경우에도 어느 정도의 조금 따로, 너무 대규모로 있어도 혼란스러울 수가 있어서, 심신의 

안정을 위해서라도 조금 작고 분리된 공간에 있는 게 더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 분들이 더 흥분해 

버리면, 여기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다 같이 영향을 줄 수가 있을 것 같기도 하고…가족과 같이 

있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으로. (갖추는 것이 좋죠.) 그 저희처럼 이 거주 안 하는 시설이 

앞으로 더 늘 거예요. 지금 요즘에 이제 장애인의 탈 시설화 그리고 자립. 이런 것도 요즘 대두되고, 

시설에서는 지금 신규 입소는 다 바뀌었어요. 이제 정부에서도 지금 하는 게 장애인들의 탈 시설화, 

최대한 장애인들이 사회에서 살게끔 하도록 하겠다. 라는 거거든요.

이 외에도 피해 발생 시 영세 시설의 경우 건물주가 수리비용을 지원받은 범위에서 전해주지 

않는 이상 세입자가 직접 해결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며, 건물주인이 타 지역에 있는 경우 피해

지원액을 일괄 배분하는 방식으로 하는 경우 실상 세입자 스스로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것은 마찬

가지 문제라고 응답하였다.

또한, 시설 규모로 인해 정부의 지원이 평상 시에도 전혀 없으며, 교육훈련에 있어서도 의무 

대상이 아닌 만큼 자체적으로 교육을 수행하는 것도 한계가 있다고 응답하였다. 

어쨌든지 이번 포항에 지진이 났을 때 주변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세입자는 돈을 지원받은 

게 없어요. 그 대신 집주인이 돈을 받아서 수리를 해 주죠. 네, 요렇게 하는 형태로 해 준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이제 말도 많았죠, 서로서로 말도 많고, 실제로 살고 있고, 또 집주인은 

살지 않고 지방에 있는 사람은 그냥 돈만 보내고 피해액은 반반씩 나머지는 세입자의 돈으로 

다 들어가고, 이런 구조고 저희도 마찬가지죠. 저희가 불안해서 더 해야 되는 구조도 많고, 또 

거기에 대한 시설로, 직접적으로 돈을, 시설비를 이렇게 보조해준다든지, 이런 방식이 따로 필요한 

거죠, 사용 시설에서는. 일반 가정이 아니니깐....저희가 일단은 구조대를 설치해놨고, 그거 말고는 

저희가 그냥 들것이라든지, 그리고 소화기를 저희가 그냥 물을 넣어서 이렇게 연습할 수 있는 

소화기를 해서 연습을 하고, 그리고 소방서 같은 것도 저희가 견학이라든지, 아니면 뭐 안전, 

포항에 있는 교통 랜드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시설들을 자체적으로 가고 있어요....(지원은) 전혀 

없어요. 근데 이거는 법적인 의무가 아니라서, 안 가도 상관은 없는데, 이거 자체는 사실 문제가 

좀 있다고 봐요. 작은 시설이고, 사실 요양시설에도 시설이 조금 좋은 시설이 화재가 나는 게 

아니잖아요, 여기서도 충분히 그럴 수 있는데. 오히려 그 쪽으로는 지원을 먼저, 돈을 자체적으로 

사용하기에는 돈이 아까우니까, 사실 시설마다 지원이 필요하다 싶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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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정부 차원에서 보다 현실적으로 활용 가능한 장애 유형별 대피계획을 마련해 주고, 정기

적으로 훈련이나 연습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어야 하며, 자료의 형태는 현재 이해하기 어려

운 만큼 가능한 읽기 쉬운 자료의 형태로 보급될 필요가 있다고 응답하였다. 

어……. 일단은 그 매뉴얼이라든지, 매뉴얼도 장애인 유형별, 그러면 지금 장애인 관련된 한국 

장애인 각 개발원이라든지 그런 데는 굉장히 많다고 알고 있는데, 사실 실제적으로 저희가 체감하

기에는 약간 그런 일이 생겼을 때는 화재, 예를 들어서 공문은 날아와요. 그러면 앞으로 주의해라. 

뭐 주의를 바랍니다. 오지만 매뉴얼이 오는 곳은 없거든요. 그러면 사회복지시설, 뭐 재난대책이라

는 이런 매뉴얼이라는 게 나온 게 있어요. 나온 게 있는데 그게 장애유형마다 좀 다르고, 좀 

세분화되야 될 필요가 많이 있어요. 이게 보면 다들 거동을 많이 못 하시는 분들 위주거든요. 

그래서 장애인 유형별 대피 계획이라든지, 시뮬레이션이라든지, 이런 걸 제작을 해서 배포를, 

작은 시설에 배포를 해서 그대로 받아서 계속 연습을, 우리도 할 수 있도록, 다 각기 다 다르게 

유형을 가지고 있으니까, 아마 저희 같은 경우도 한 달에 한 번씩 꼭 하지만, 안 하는 시설도 

많을 거예요.......이런 매뉴얼들이 단위를 모르면, 요즘에는 다문화도 있고, 사실 장애인뿐만 아니

라 좀 읽기 쉬운 자료가 돼야 하는데 매뉴얼 자체가 너무 어려워요. 너무 어려워서 시뮬레이션으로 

좀 쉽게 아이들이 볼 수 있는 수준으로 한다든지, 그런 시각적 자료가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돼요. 

발달장애인들을 고려하지 않은 게 일단 첫 번째가 너무 읽기 어려워요. 자료가. 장애인들이 봤을 

때 화면만 봐도 만화처럼 뭔가, 봤을 때 대피할 수 있고, 이런 상황들이 시뮬레이션 될 수 있게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어려워요. 그래서 저희가 굳이 포항에 있는 어린이 교통 랜드에 

가보는 거예요. 또 저희가 찾아서 가는 거예요.

(2) 장애인거주시설 인터뷰 결과

대상 시설은 포항대지진 당시, 실제 대피가 이루어진 시설로 피해복구조사를 통해 지원 등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진 시설로 별도의 직업활동을 하는 장애인을 위해 임시 숙소로 별도의 원룸 

또한 임대해서 보유하고 있는 사회복지법인 시설이다. 현재 사용 인원은 남자 장애인 20명, 여자 

장애인 10명의 총 30명이다.

해당 시설은 포항 지진 발생 당시 대피할 장소에 대한 정확한 파악이 쉽지 않았으며, 공공기관

에서도 대피소에 대한 명확한 안내가 이루어지지 않아 승합차 3대에 머물렀다고 응답하였다. 이후 

피해조사 결과에서 건물 외벽에 대한 지진 피해 확인으로 자체점검에 대한 확인 이후 지원이 이루

어져 현재는 복구공사가 진행 중인 상태라고 응답하였다.

일단은 저희가 지진이 일어났을 때, 건물에서 대피할 장소를 정확하게 구분이 되지 않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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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저희가 읍면동, 시에 제가 연락을 취해서 “대피를 어디로 합니까?” 이야기를 했을 때, 

정확하게 어디로 대피를 하세요, 어디로, 어떤, 이런 식의 매뉴얼이 사실상 없던 거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시만 해도, 지진이 두세 번 일어났거든요, 큰 지진이 두 번 일어났고, 

여진은 계속해서 있었고, 그러면 지진이 어느 정도 우리가 몸으로 체험하기에 느꼈다, 싶을 때 

대피를 했었어요. 그런데 갈 데가 없으니까……. 건물 밖의 승합차 3대에 나눠 타서 언제든지 

이렇게……. 갈 데가 없으니까. 그 때가 추울 때거든요. 그래서 차에서 두 시간 세 시간……. 

여진 끝날 때까지. 그렇게 있었던 기억이…(피해와 복구는)..음, 건물 외벽에 금이 가서 이제 지진 

피해로, 정부 보조금으로 1000만 원 정도 예산 내려와서……. 지금 공사가 끝난 상태입니다. 

아, 이후에는 이제 제가 피해 조사를 한다고 하고, 저희한테 연락이 와서, 저희가 이제 요런 

부분이 피해를 본 것 같다. 그래서 조사관도 와서 피해 관련해서 확인 하고, 뭐 안전하다는 표지를 

붙여주고 가셨고, 또 저희가 지속적으로 요런 피해가 있었다고 하니까, 이제 후속 조치도 건물에 

대한 피해,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보수 공사하라고 예산이 내려와서, 뭐……. 이제 작년도 

연말에 내려 왔습니다.

해당 시설은 재난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보호자 분들에게 문자나 카카오톡 메시지 등을 통해 

공유하며, 연락이 오는 경우 피해 상황을 알려드렸다고 응답하였다.

일단은 예, 뭐……. 저희는 보호자 분들하고 이제 SNS, 카카오톡이 있거든요. 그 방에 공유도 

하고, 또 연락 오시는 부모님들도 계시고, 또 저희는 피해가 없습니다. 하고 알려드리고,

한편, 피해 조사 시에는 포항시에서 조사단을 구성하여 피해 확인을 했으나 건축분야 전문가만 

방문을 했을 뿐 거주 장애인이나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및 지원에 대한 조사는 없었다고 응답하였다.

...조사에 대한 틀을 저희한테 주고, 저희가 작성이나 보고하게끔 그렇게 표현해줘서……(자가

응답식으로도) 했고, 그 피해자를 이제 많은 기간이라고, 포항시 위기대책(위원회), 거기에서 저희

가 알기로는 전문가, 건축분야에 근무하시는 분, 건축사분이 (다른 분들)하고 오셔 갖고, 실질적으

로 피해가 어느 정도인지, 그런 정도까지 다 하셨어요.....(그 외에 전문가분들은요?) 전문적인 

분들은 그 외에는 안 오셨습니다. (그럼 생활자분들의 정신건강 피해에 대한 확인은) 없었죠..

현재 해당 시설은 소방서와 연계하여 해당 시설 소방계획서에 훈련 계획을 포함하고 월 1회 

이상 안전교육도 실시하고 있으나 무엇보다 재난 발생 시 대피소에 대한 안내가 명확히 이루어지

지 않고 있는 점을 우려하고 있으며, 피난 시 여상환자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나 이에 대한 장비를 

별도로 갖추고 있지는 않다고 응답하였다.



제4장 대형재난 시 사회적 약자 인권보호 실태분석 175

저희가 화재 같은 경우는 어…… 몇 년 전에 요 부근에 노인시설에서 불이 나서 인명피해가 

많았어요. 그래서 저희는 소방서, 여기서 제일 가까운 소방서가 MOU는 아니지만, 이제 소방서하

고 관계를 맺어서 1년에 한 번씩, 이제 소방서에서 필요한 훈련도 저희 쪽에서 하고, 저희가 

또 요청할 때마다 그렇게 하고, 관계는 잘 되고 있습니다...그냥 협약은 아니고 저희가 저희 사업 

계획에 이런 소방에 대한 예방 계획이나 소방 계획이나 그런 것들을 하게끔 또 명시를 해 놨어요. 

1년에 대한 사업을 준비를 할 때. 그래서 그 시행에 따라서 안전교육은 월 1회 이상 실시하고, 

화재안전 대피훈련이나 뭐 이런 것들은 수시로 하게끔 그렇게 계획돼있는데도 저희가 이제 사업을 

실행을 하는 거죠. 그리고 또, 가까운 소방서에서 필요할 때마다 또 오시고.

...저희가 필요했던 거는 저희가, 정말 이제 화재나 뭐 지진이나, 피난해야 될 경우가 생기면, 

우리 장애인들이 갈 곳이 없다. 라는 거죠. 첫 번째는. 거기에 대해서도 저희가 아직 명확하게 

저희한테 어떤 장소를 지정해 준 것도 없고, 사실 (그런 장소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생기면, 전에 지진처럼 그런 상황이 있으면, 또 차에서 기다려야 되는 상황밖엔 안 생긴다는 

거죠. 그러한 후속 조치는 앞으로는 필요할 것 같습니다....저희는 이제 여기 시설 유형이 중증장애

인거주시설입니다. 그러니깐 뭐, 쉽게 얘기해서 유형별 시설이 있겠죠. 발달장애인들만 있는, 

지체장애인들만 있는, 뭐 시각장애인들만 있는. 근데 저희는 중증이라 하면은, 그 장애 등급 상 

1급, 2급. 뭐 중복장애, 그러니깐 중증도가 높은 친구들이 거주하는 곳이에요. 실제로 도움이 

필요하다 하면 30명이 다 필요할 수도 있겠죠...음, 저희는 이제 여상환자라고 생각되는, 그러니깐 

피난할 때 정말 한 사람, 두 사람이 직접 붙어서 같이 이동해야 될 분은 한두 분밖에 안 계시거든요, 

그래서 뭐 들것이나 그런 것들을 사용해서 이제 활용하게끔 훈련하고 있고, 뭐 어차피 화재 때나 

지진 때나 엘리베이터를 사용하면 안 되니깐, 비상계단을 이용하거나 그렇게는 되어 있는데, 그런 

장치들은 없어요.

2) 어린이집 시설

방문 인터뷰를 실시한 어린이집은 서울시 마포구 소재로 공동육아협동조합으로 운영하는 어린

이집으로 부모님들이 추가적인 비용을 들여 교육여건 등은 상대적으로 좋은 시설에 해당하고 있

다. 본 시설은 보육교사 5명이 공동으로 인터뷰에 참여하여 진행하였다.

방문 어린이집은 별도로 안전교육 기준을 갖추고 있으며, 연간계획을 마련하여 실시하고 있다

고 응답하였다.

안전교육도 다 저희 기준들이 있고요,....아니, 그니깐 그 기준. 아아, 네, 주세요. 그게 어린이집

이나 사회복지시설들이 다 이제 그 연간으로 어떤 종류의 안전교육을 실시해야 된다. 뭐 몇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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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그 중에 재난 지진 같은 것들도 있고, 재난 지진이나 소방, 화재도 매 월 1회 이상 꼭 

실시를 해야 되거든요, 그 유아애들이 계속…….

교육방법은 어린이집에서 직접하며, 매월 1회 이상 연습을 하고 있으며, 연 1회 정도는 소방관

서에서 방문하여 교육훈련을 하고 있기도 하다고 응답하였다. 

어린이집에서 직접 합니다. 그러니깐 다양한, 이런 종류의 안전교육이 있는 거고, 그 안전교육 

안에 대피훈련이 있는 건데요. 그 비상 시, 각자 이제 그 상황에서 사이렌이 울리고 불이야 하면 

어디 주방에서 불이 났어 다 피해, 그러면 이제 약속된 데로 피하는 그런 연습들을 매월 1회 

하고 있는 거죠....(소방에서는?)...연 1회 정도는 또 소방기관이 오셔서 인형극을 보여주실 때도 

있고, 같이 연막을 터트려서 대피 연습을 하는 경우도 있고, 그냥 화재 (진압) 기구들을 활용하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같이 설명해주시고, 대피 연습한 적도 있고....어린이집에서 요청을 

하면, 이제 와 주시기도 하는데, 그렇게 보다도 서울시나 뭐 마포구나 이렇게 일괄적으로 소방서와 

연계를 해서 모든 어린이집이 1회 정도 방문을 해서 (연습)하게 돼있는데, 사실 이제 원내에서 

자체적으로 계획해서 요청을 하면 조금……. 그리고 소방기관 자체 내에서 어떤 프로그램이 있어

서 그걸 활용하는 경우, 도움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소방관서에서 하는 교육은 국가적 재난이 있는 경우 임시적으로 급하게 진행되어 어린 

연령인 아동에게 효과가 없다고 보고 있으며, 구두 설명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상대적으로 직접 

훈련하는 교육에 대비하여 효과가 낮다고 응답하였다. 

특히 실제 생활하는 공간에서 재난 발생 시 대피 체험을 위해서는 시설에 방문해서 긴박한 상

황을 설정하고 재현해서 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일 수 있다고 응답하였다. 

아이들 대상으로, 그러니깐 말씀하신 거는 그 시기에 약간 대형재난 같은 게 국가적으로 발생을 

했을 때, 임시적으로 이렇게 프로그램을 진행하도록 그렇게 할 경우에는 너무 급하게 이루어지다 

보니, 아이들, 특히 저희같이 어린 연령인 경우에는 그 효과가 좀 없다고 볼 수 있는 경우도, 

오셔서 해 주셨을 때는 구두로 이렇게, 말로 설명을 간단히 해 주시거나, 저희가 하는 정도 수준의 

대피 정도밖에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불편함은 있었는데, 반대의 경우로 소방서 

내의 아이들 교육용으로 시스템이 마련된 장소들이 있잖아요, 그곳으로 가서 훈련을 할 때는 

지진훈련도 같이 실제로 움직이는 곳에서 하고, 연막 터트리는 곳에서 정말 이렇게 연기를 피워서 

하거나, 이런 식으로 체험할 수 있는 것 위주로 되어 있는 프로그램, 실제로 소방 호스를 잡고 

불 꺼본다든지, 이런 것들은 상당히 어린 연령의 아이들한테는 도움이 되었을 것 같네요...(소방교

육 횟수에 대해서는??)... 조금 더 이제, 선생님들이 얘기해 주신 것처럼 실제 아이들이 자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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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는 공간에서, 어린 아이들은 자기 몸으로 이렇게 (체험)해봐야지 익숙해지는 거기 때문에, 우리 

(시설을) 방문해주셔서 더 긴박한 상황을 이제 재현을 한 번 해 주시면 훨씬, 진짜 많이 도움이 

되거든요. 그런 것들이 아이들이 이제, 상반기에 하면 하반기에는 또 잊고 이러한, 아이들이 성장

하면서 또 달라지니까, 받아들이는 것이.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 기획되어주면 훨씬 

좋죠.

한편, 어린이집의 경우 부모가 함께 재난 대비 훈련을 실행한 적은 없으며, 부모님들이 관심은 

있으나 아이들을 통해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 정도만 파악하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그렇게는 계획해 본 적은, 실행해 본 적은 없고요, 부모님들은 아이들이 이제 다, 아이들을 

통해서 이렇게 아이들이 (교육)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고 계시는 정도. 좀 궁금해 하시기는 

하셔요.

실제 재난 발생 시 소방공무원이 고려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는 아이들이 재난 상황에서 자신들

을 안전하게 대피시켜줄 사람이 누구인지를 이해시키는 과정이 필요하며, 어린이집에서도 이에 대

한 교육이 함께 이루어질 필요성이 있겠다는 응답을 보였다. 

특히 보육교사들이 3년 단위로 보수교육을 통해 안전교육 방법을 배우고 이를 다시 어린이집

에서 교육하고 있으나, 보육교사의 이직률이 높아 기술 축적이나 노하우가 떨어지는 문제점이 있

는 만큼 이런 필요성이 높게 인식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런 쪽으로 생각을 못 해 봤는데, 필요한 것 같아요. 지금 말씀 들어보니, 아이들이 이제 

어떤 그 상황에서 나를 대피시켜주는 어른들이나 그런 직업을 가지신 분들에 대한 이해도가 필요하

겠다. 만약에 (그런 일이 닥치면), 이제 저는 그런 생각을 처음 해 보게 됐는데,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저희가 뭐 이렇게 안전 연관해서 짤 때 ,이럴 때 그런 우리가 도움을 주는 직업을 가지신 

분들에 대한 이해를 갖출 수 있는 교육을 원내에서도 진행을 하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드는 

부분도 드네요. 그렇게 접근을 해 본적이 없는지라……(선생님들에 대한 안전교육에 대해서는?)...

안전교육 방법은 이제 교사들이 보수교육을, 보육교사는 3년에 한 번씩 의무적으로 보수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보수교육 중에 안전교육이 포함이 되고요, 매 년 안전교사들이 받아야 되는 7가지 

무슨 교육이 있어요, 그러한 교육에서 이제 안전교육에 대한, 안전에 대한 의식을 좀 계속 업그레이

드시켜주는 이런 교육을 봤는데, 실제로 뭐 어떻게, 계획안 같은 것들을 구성할 수 있는 지에 

대한 그런 제도적 교육은, 보수교육에서 3년에 한 번씩 받을 수 있고, 가끔 이제 모든 지역마다 

유가종합지원센터라는 곳에서 교사들의 교육을 진행하는 데, 그런 교육이 마련되기도 해요.....다

만 이제 교사들이, 보육교사들이 이직률이 높다보니까 어떤 노하우나 그런 숙련된 (기술을 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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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그런 교사들의 기술들이 축적돼서 있다기보다는 새로운 교사들이 

좀 담보가 안 돼있다는 거죠 안전성이. 그런 게 좀 있고요.

이 외에도 어린이집에서 지진대피 훈련과 같은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실제 교육자료의 

경우 책상 아래 숨는 경우가 대표적이나, 어린이집은 특징 상 몸을 숨길 높이의 책상이 없으며, 

대피소에 대한 정보도 없어 이불이나 이런 것들로 훈련을 하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네. 그리고 지진대피 훈련할 때 저희는 사실 뭐 유치원은, 높은 책상들이 있잖아요, 의자나. 

그런 책걸상이 있는데, 저희 터전, 어린이집도 특징상 그런 책상이 없거든요, 그래서 대피할 공간, 

지진 시 대피할 공간, 일단 대피한 다음에 멈추면 바깥으로 나가야 되는 그런 프로세스가 있잖아요, 

저희는 대피할 데가 없어가지고 일단 이불이나 이런 것들을 덮고 있는 것으로 아이들한테 안내를 

하는데, 사실 그런 구체적인 거는 그 터전 상황에 맞는 지진 대피 훈련? 이런 것들을 좀 안내를 

공식적인 기관에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 그런 교육들을 잘 받지 못 하는 

이유가 공기관에서 이렇게 나와서 직접 해 주시면 좋은데, 또 어떤 금융기관이라든가, 그런 안전교

육을 실시위탁을 하는 거죠.

다음으로 대형 화재 등 발생 시 안내에 대해서는 어린이집 인근의 대피소에 대한 정보를 모르

며 안내 받은 적도 없다고 응답하였다. 일반적으로 놀이터 학교운동장 등과 같은 넓은 공간을 이

용하는 것은 알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아이들을 긴급하게 이동시키는데는 거리적으로 무리가 있다

고도 응답하였다. 

저희는 못 들었죠, 저희는 이 근처에 어디로 대피해야 되는지를 몰라요. .....우선 뭐 초등학교 

강당이나 이렇게 큰 기관으로 간다는 것 정도로만 알고 있지…… 안내를 받은 적은 없어요. 그리고 

그 아이들을 저희가 감당을 못 하겠어요. 저희가 데리고 가는 거는 사실 또 좋지는 않죠. 아마 

인근 놀이터 이런 데가 집결지가 될 수도 있을 텐데, 사실 거기까지 아이들을 긴급하게 이동시키기

엔 좀…….(무리죠.)

그 외에 해당 시설은 공동육아라서 3-4살 정도의 영아 7명을 교사 한명이 보고 있어 낮은 편이

나, 다른 어린이집의 경우 시설에 따라서는 교사 1인당 학생 수가 더 많은 경우도 있어 재난이 

발생하면 상당히 위험할 수 있다고 응답하였다. 

선생님, 여기를 아시는 지, 알고 오셨는지는 모르겠는데, 저흰 공동육아라서 부모들이 이제 

출자해서 만든 어린이 집이예요. 그래서 부모들이 부담하는 비용이 많은데 그 이유는 교사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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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비를 낮추려고 더 많이 부모들이 부담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상당히 낮은 편이예요.....한 

반에 7명? 그러니까 영아라고 하면 우리 나이로 3살, 4살을 영아라고 하는데, 4살 아기를 교사 

한 명이 보고 있어요. 사실 그거 되게 위험하죠. 사실은. 왜냐하면 일이 벌어지면, 사실 교사는 

애들, 어떤 엄청난 (양의) 업무가 있거든요, 연락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아이들 대피해야 되는 

연락? 아니면 뭔가를 분업해야 하는 업무, 이런 걸 한 사람한테 다 가게 되는데, 현실적으로 

그게 끌어 내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어린이집의 재난안전관리를 위해 정부차원에서 지원해주었으면 하는 사항으로는 

현재 교사들이 받고 있는 안전교육의 프로그램 완성도가 낮으며 거의 매번 같은 내용의 교육을 

받고, 그 내용 전달도 빨라 아이들에게 이를 전이하는 교육을 하기 어려운 만큼 교사들이 참고할 

수 있는 자료와 지도서 개발 등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저는 얘기하신 것 중에 다 들어있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교사들이 받아야, 의무적으로 받아야 

된다는 안전교육은 정해져 있는데, 그 받게끔 되어 있는 교육에 대한 프로그램이 완성도가 되게 

없고, 떨어져 있고 그리고 저런 교육을 받으면 거의 매 번 똑같은 내용의 교육을 받아요. 그 

내용이 주는 어떤 이러한 상황이 발생을 했을 때 아이를 어떻게 처치할 것인가, 뭐 어딜 다쳤을 

땐 어떻게 처치하고 이런 것들 위주로 아주 빠르게 지나가는 이런 안전교육인데, 사실 저희는 

그런 교육을 받으면 아이들한테서 그 안전교육에 대한 내용을 풀어내야 되는 사람들인데 이 아이들

과 함께하는 안전교육에 대한 프로그램의 내용을, 마치 이제 우리가 교육과정을 가서 배우듯이 

안전교육 과정, 프로그램이 하는 것에 대한 그런 교육은 조금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교사들

이 그걸 참고할 자료도 되게 없고, 몇 가지 인터넷에 있는, 뭐 그런 사이트 같은 데에서 그림이나 

조금 이용하지, 사실 이렇게 국가차원에서 만들어진 그런 교육과정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지금 우리가 표준교육과정 이런 것들이 만들어져 있듯이, 안전교육이나 재난대비에 관한 

것들도, 구체적인 상황이나 이런 것들을 매뉴얼화해서 그런 게 만들어지면 저희가 내부적으로 

교육과정을 짤 때 참고할 수 있는 자료가 될 것 같아요. 

3) 병원 시설

(1) 일반 종합병원(산부인과 포함)

인터뷰는 부산에 위치한 일반종합병원의 안전관리 담당 간호사와 직접 인터뷰로 진행하였으

며, 해당 병원은 종합병원으로 출산, 중증환자 등의 진료 및 입원 병상 수를 갖추고 있다.

종합병원, 요양병원, 산부인과 등 병원으로 등록되는 경우 모두 학교처럼 인증평가를 주기적으

로 받고 있으며, 이 인증평가 항목에 재난항목 기준이 들어가 있어 관련된 매뉴얼과 계획을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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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매년 계획에 따라 도상훈련이나 실제 모의훈련이 이루어지며 환자

들에 대해서는 분류등급을 정해 재난 발생 시 대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다만 

대피소 등은 마련하고 있으나 재난 피해 발생 시 금전적인 보상 등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응

답하였다.

병원도 학교와 똑같이 인증평가를 받도록 되어 있고, 그 인증평가 항목에 재난항목 기준이 

들어가 있어요,.....기준이 아마 들어가져 있어서, 재난관리위원회를 병원차원에서 구축하도록 되

어있고, 그리고 1년에 한 번씩 도상훈련이나 또는 실제 모의훈련과, 그러니깐 두 개 중에 하나 

정도는 그 어떤 재난 주제를 선정해 가지고, 훈련을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 따라서 

적절한 인력 배치를 하라고 되어있는 추세에요. 왜냐하면, 현재 안전이나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그렇게 되면 예를 들어 재난이 만일에 뭐 발생을 한다 하며는, 그 비상위원회가 설립이 돼서 

비상위원회에 맞춰서 각 병동에 있는 환자들 분류가 나뉘어져 있거든요? 뭐 거동할 수 있는 환자, 

조금의 부축이 필요한 환자, 100% 부축이 필요한 환자, 아니면 굳이 부축이 필요하다 하면 

투입이 돼야 되는 들 것, 산소(호흡기). 그런 것들이 어떤 건지를 파악하도록 돼져 있고, 거기에 

맞춰 가지고 어떤 화재라든지 그런 게 발생을 한다고 하며는, 어떤 환자를 먼저 대피시킬 건지, 

그리고 이 환자들은 대피시켰을 때 임시 대피소는 어디이고, 그런 것까지는 법, 그러니깐 인증의 

기준이 (설정)되어져 있고, 웬만한 병원들은 작게나 크게나 다 준비를 하고 있어요.

(종합병원이 아니어도 그런지?) 아니어도요. 왜냐하면 의료법에 인증을 받도록 돼져 있거든요 

의료법은 웬만한 병원들은 (준수)하도록 돼져 있어서 대피소도 마련하도록 돼져 있거든요,...(하지

만 재난 피해에 대해) 보상, 금전적인, 금전적 보상까지는 없는 거로 알고 있는데.....

또한 재난 발생으로 환자 이송이 발생하는 경우, 환자의 진료기록 등을 포함한 정보공유 등에 

대해서는 개인정보보호법 등으로 인해 이를 100% 옮기는 것은 제한된다고 응답하였다. 다만, 정

보공유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정보공유를 할 수 있는 수단으로 평상 시 상급병원과 하위 병원 간 

환자 이동에 따라 정보를 협력하는 진료협력센터가 있으나 재난 발생으로 환자가 완전히 이동하

는 경우 진료협력센터가 이 기능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라고 응답하였다.

아니요. 그건 법인도 있어요. 그게 개인정보보호법이라고 해서....그거 관련해서 인증을 받도록 

돼져 있어서, 그거 인증 받은 기관은 100% 그거(환자정보)를 옮길 수는 없고....그리고 커미션을 

받은 경우에는 뭐 어디까지 열람할 수 있다. 이제 그게 되게 타이트하게 되어져 있어서 함부로 

(옮기는) 그런 걸 할 순 (없을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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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유의 필요성은 어떤가요?) 만일에 지정병원에 이관이 되면 환자가 완전히 이동하는 

경위를 구하고 이동을 하는...그 정도의 이동이 되는 거면, 그러니깐 병원만의 재난이 아니고 

국가재난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국가정책에 많은 청원을 요구하라 하면……. 이거는 제가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만일에 그렇게, 만일에 그런 상황이 될 거, 되면, 이게 환자를 색출을 

해서 계속 치료를 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뭐 그런 센터가 있거든요 교수님? 뭐 139라든지 이러한 

센터에 연계를 해서 다른 병원으로 보내실 수 있으면 보내 줄 수 있을 텐데, 그 책을 제가 알아보고 

말씀을 드릴게요....(별개로) 이 병원이 운영되지 않는다고 하면, 병원 내에 그런 기구가 있거든요, 

진료협력센터라고....이건 재난과 관련이 있는 곳이 아니고, 거기의 주된 역할은 상급 종합병원은 

이렇게 장기간 입원을 못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니깐...저희가 이제 의료 시스템이 그냥 일반 

의원, 그리고 그냥 일반 종합병원, 그리고 3차 , 상급 종합병원 이렇게 돼져 있는데, 일반 환자가 

3차 종합병원을 가 가지고 진료를 못 받아요, ...이 환자는 우리 병원에서 볼 수준이 아니다. 

3차로 가서 진료를 보라는 진료 의뢰서가 있어야지 상급 종합병원 가서 진료를 볼 수 있거든

요........어느 정도 급한 불을 끄게 되면, 좀 더 낮은 단계의 병원으로 보내는 곳이 진료협력센터라

는 곳인데, ......

더욱이 재난으로 인한 병원 간 이동의 경우 임시병원으로 실질적인 일반 병원 기능을 하지 못

하는 경우로 치료 요구 정도에 따라 재이송이 요구될 것이라고 응답하였으며, 이 경우 간병인에 

대한 지원은 없으나 화재의 경우는 의무가입하는 화재보험 등을 통해 지원이 가능할 것이라고 응

답하였다. 

그러니깐 지금 재난을 당하게 되면, 어차피 임시 병원으로 돌려지는 거기 때문에 일반적인 

병원의 기능을 하지 못 하는 거여서, 거기는 그냥 일반 병원의 수준은, 응급실 수준으로 그냥 

(운영)되서, 문제되는 것만 즉각적으로 처치를 하고 실제로 이 사람이 얼마나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지로 빼서 보낼 것 같아요....(이 경우 간병인 등에 대한 지원은 있는지?)..그러니깐 재난의 

특징에 따라서 다르지 않을까요?...화재가 만약에 발생을 하면, 재난이 있을 때 우리 병원이 그거 

관련해서 보험을 든 게 있다고 하면, (의무가입하는) 4대 보험에서 해결할 수 있을 텐데....

병원 내 안전 교육에 대해서는 직원 대상의 교육은 있으나, 보호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은 

하지 않고 있으며, 화재에 한해서만 새 인증평가 기준에 환자와 보호자 대상 교육을 하라고 하고 

있으나 이 또한 포스터나 팸플릿 등으로 대체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응답하였다. 

네, 직원 대상은 하고 있고, 보호자 대상은 현재는 안 하고 있는데, 어 그러니깐 정기적인 

교육은 없는 거로 알고 있어요. ....네. 근데 뭐 주의 넣고 그런 거는 있을 건데,...아, 화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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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는 하도록 돼져 있거든요....이번에 새로 인증에 화재 시에는, 화재에 대한 거는 환자, 보호자 

대피 요령을 교육하라는...대한민국에 있는 병원들이 동시 교육을 하지는 않지만, 포스터라든지 

그러니깐 팸플릿 이런 걸 만들어서, 전달, 공급 식으로는 하려고 할 거예요.

또한 경우에 따라 병원에 야간에 보호자의 출입이 제한되는 병원의 경우 간호간병서비스를 제

공하는 병원으로 흔히 보호자 없는 병원으로 병상 수에 따라 국가 지원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있으

나, 일반적으로 요양병원의 경우가 대부분 간호간병서비스 병원으로 별도의 치료 없이 생활활동 

보조만 제공하면 되기 때문이라고 응답하였다. 

그거가 이제 간호 간병 서비스라는 게 있어서 간호 받으면, 그냥 보호자 없는 병원이라고 해서 

이렇게 보호자 없는 병원을, 이렇게 침대 수가 있거든요? 저희 병원은 어떻게 되냐면 900병상정도 

되는데 거기서 몇 병상 이상 가지고 있으면 국가에서 지원금을 줘요. 그래서 병원들이 보호자 

없는 병원을 운영을 하려고 하거든요. 그러면 그런 병원, 그러니깐 전체는 아니지만 몇 병상 

정도는 가지고 있어서 한 층을 보호자 없는 병원 그런 식으로 운영하는 그런 데가 있어요...아마 

전체 다가 있는 병원도 있긴 있을 거예요. 뭐 요양병원이라든지 이제 저희보다 등급이 낮은 병원들. 

그런 데는 보호자가 아예 상주, 요양병원이 그럴 건데, 보호자가 상주를 하지 않고 병원에 있는 

직원들이 환자 뭐 씻겨 주거나 그런 걸 할 건데, 요양병원에서 그걸..요양병원도 옛날에는 많이 

이용을 했는데, 왜냐면 요양병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요양병원 갈 정도면 환자들한테 특별히 

해 줄 치료가 많이 없어요, 상급은 뭐 수술하고, 그런 치료를 하지만, 요양(병원환자)은 한 마디로 

그냥 요양을 하는 환자라서, 그냥 기력이 없거나 이런 사람들이 많이 누워 있기 때문에 굳이 

간호 인력이, 간호사들이 많이 투입이 돼서 치료를 해 줄 게 없고 그냥 일상적으로 거동하는 

거 도와주고, 제 시간에 맞춰서 약 먹여주고 씻겨주고, 이런 역할을 하는 거기 때문에.

특히 이들 요양병원은 치매환자를 포함하고 있으며, 상급 종합병원 입원 대상이 되지 못해 요

양병원에 있는 경우라고 응답하였다.

인지기능이 저하됐다고 해서 그래서 저기, 치매환자가 솔직히 완치가 안 되거든요. 그러면 

약만 먹고 유지되며 지내는 건데, 그런 사람들이 이 위중하다고는 볼 수가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상급 종합병원에서 입원을 못 해요. 어느 정도 치매가 그냥 계속 가면 그런 사람들은 요양병원에 

있는 건데, 요양, 치매환자들한테 도와줄 수 있는 거는 옆에서 거동해주고, 밥 먹는 거 도와주고, 

의식주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밖에는 없기 때문에, 그런 데는 그냥 보호자 없는 병원이 

많을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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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개인 산부인과는 성격이 병상을 갖춘 병원과 그렇지 않은 의원급으로 구분되며, 의원급

의 경우 인증의 대상이 아니어서 재난대비 계획을 갖춰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응답하였다. 

아니요, 그거는 의원이라서 안 돼요...그러니까 그냥 일반 병원 입장은요. 의원급은 그걸 안 

받아도 되거든요...그러니까 의원이 기준이 또 달라요, 뭐 입원 병상을 가지고 있는 지 없는 지에 

따라 입원인지, 그러면 뭐, 아니 입원하는 데가 따로 있으면 병원으로 되는 데, 아니면 아닌 

게 되고 복잡해요. 

병원 내 재난 발생 시 대피소 운영과 관련해서는 이를 지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대피소의 경우 

간병인이나 보호자 등이 대피하는 장소로 해당 종합병원의 경우 별도의 임시 치료가 가능한 공간

을 정하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다만 대피소에 대해서는 담당자는 이를 인지하고 있으나, 일반 병원 

관계자는 이에 대해 모를 수도 있다고 응답하였다.

대피소만 하도록 되어 있어요...그러니깐 저희 병원 같은, 병원마다 다르겠지만, 별도의 대피소

를 마련한다고 하는데, 대피소가 저희는 총 2개인데, 하나는 저희 앞 초등학교 있는 운동장이랑....

거기는 병간 사람들, 보호자나 그런 사람들 대피할 곳이고, 그리고 그게 아니고 좀 문제가 되는 

사람이 있으면 저희는 이제 의대 건물을 하나 가지고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 간호학과 실습실이라

는 어느 병원 비스무리하게 시뮬레이션 방처럼 있는데, 거기랑 인체 연구를 할 수 있는 연구 

시뮬레이션 방들이 있는데 거기가 임시 대피소가 (지정)돼져있어서 좀 치료가 필요한 사람들은 

그 쪽으로 이동을 시키는 구조죠. 이 체계로 저희 병원은 갖고 있는데 다른 데는 어떻게 되는지는 

아마.

(대피소는 병원 관계자가 모두 아는 것인지?) 모를 수 있어요. 왜냐면 저는 제가 일하는 부서가 

인증 평가를 준비하고 하는 부분을 제가 그걸 알지만, 일반 직원들은 이게 이렇게 돼져 있는 

지 아무도 모를 수도 있어요,.....

병원 내 경보시설은 방송 형태로 화재 등에 대해서는 코드레드, 그 이외의 재난은 코드 블랙으

로 발령하여 재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있어요, 그러면 방송이 되도록 돼져 있는데, 저희가 불이 나면 코드 레드라고 방송이 실제로 

뜨거든요? 그러면 만일에 화재를 목격을 하게 되면, 이런 역할이 있어요. 최초 발견자는 그냥 

외치고, 소화전으로 불을 끄고, 그 옆에 있는 사람은 0번에 전화해서 어디 병동 불났다고 얘기하면 

저희가 상황실에서 전 (병동), 거기에 불 끄도록 방송하도록 되어 있어요. 코드 레드, 몇 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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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슨 과......화재가 코드 레드고, 그거 이외의 재난은 코드 블랙이라고 알고 있어요.

재난 발생 시 환자보호를 위한 분류 기준은 크게 3가지 단계로 구분하고 있으나, 1인이 붙어서 

도와주는 환자의 경우라고 하더라도 보조장치를 필요로 하는 경우 이를 같이 이동할 수 있도록 

분류하며, 이들 리스트는 매일 밤 해당 병동 간호사가 재분류하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어, 첫 번째는 혼자 거동할 수 있는 사람. 두 번째는 1인이 붙어서 도와줘야 되는 거, 세 

번째는 2인이 붙어야 되는 경우가 있고, 이 1인에도 여기 플러스? 그니깐 이 환자가 달고 있는, 

그러니깐 생명을 유지하게 되는, 도움을 줘야 되는 도구들이 이렇게 정해진 게 있거든요. .....세브

란스는 굉장히 그런 게 잘 돼 있어가지고, 위기대응 TF팀 같은 것도 구축해서, .....그래서 여기에 

따라가지고 세 분류로 나누고, 이거는 한 번 했다고 끝나는 게 아니고, 환자가 맨날 병동에 입원하

잖아요. 바뀌잖아요, 이거는 매일 밤, 그 병동에 있는 간호사들이 이 분류를 해요.

재난 발생에 대비하여 환자 보호를 위해 정부가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해서

는 정부차원에서 여러 물품 구비에 대한 요구가 있으나 해당 장비가 비용적으로 고가이기 때문에 

상급 종합병원과 달리 작은 병원들은 비용을 부담하기 어렵다고 응답하였다. 

그냥 보면 재난 시에 뭐 이런 물품을 구비하라고 돼져 있긴 한데, 그 물품에, 그러니깐 저희도 

지금 제가 화재 시에 뭐 이런 들것이라든지, 뭐 신생아, 중환자실 이런 데 보면 거기 한 스물 

몇 명 정도 입원해있거든요,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이게, 2kg짜리 아기는, 500g짜리 아기는. 

그런 애들은 불이 나면 간호사가 이런 뒤로 매는 들것, 이렇게 주머니가 있어요. 뭐 꽂아 가지고, 

5개 꽂아 가지고 조끼처럼 입어서 그거를 안고, 그 미끄럼틀 타는 것 같은 데에서 (대피)해가지고 

거기....그런 것들이 이제 금액이 큰데, 저희는 상급 종합병원이라서 사라고 하면 예산이 있어서 

사지만, 좀 장사가 잘 안 되는 작은 병원들한테는 그런 물품들을 구입하라고 하면 그 비용적인 

그거 때문에 실제로 교육을 하지 않고, 그런 게 밀양 사건도 참사 있었잖아요, 불 난 거. 거기도 

보면 그런 데에서 물품을 구입하라고 하지만 실제로 그런 물품들이 비싸고....그런 것들이 뭐 학회

나 이런 거가 있어서 갖추라곤 하지만,..........

그 외에 산모에 대한 구조활동과 관련해서 고려할 사항에 대해 현실적으로 종합병원에 있는 

산모의 경우 대부분 제왕절개나 기형아를 임신 중으로 입원 중인 다른 환자와 동일하게 다룰 수 

밖에 없으며, 유산 위험 등에 대한 고려로 2인 이상이 동행하는 환자로 분류한다고 응답하였다. 

다만, 산모나 환자 모두 소방대원이 이동시키는 것이 아니라 간호사들이 이동시키는 것을 전제

로 하고 있으며, 따라서 소방대원들이 이들 환자에 대해 정확하게 정보를 함께 공유하고 있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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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솔직히 저희 병원 입원하는 산모는 거의 뭐 위험이 많은 산모들이기 때문에, 그러니깐...웬만하

면 자연분만은 없고, 제왕절개를 한다든지, 아이가 정상적이지 못 한 기형이거나, 뭐 대개 임신 

당뇨가 심해가지고 문제가 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어차피 입원한 환자들은 

다 중환자들이 많아서 동일한 기준으로 해 가지고 봐야 돼요. 특별히 산모라고 뭘 해주거나 그런 

게 없어서…….

(유산의 위험이라던지 이런 부분을 고려하지 않아도 될지?) 만일에 그렇게 되면, 그 환자를 

이동할 때 아까 말씀드렸던 등급 3으로 해서 이동을 시키게 돼 있어요...

(그런 분류를 소방대원들이 바로 알고 있는지?) 소방대원들이 대피를 시키는 게 아니고 저희 

직원이 대피를 해요...그러니깐 그렇게 대피를 시키라고 하지, 저희가 환자나 보호자까지 몇 천 

단위로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러니까 저희 내원환자가 한 하루에 3천 명이 넘고, 직원이 2천명

이거든요, 거기에 플러스 입원 환자가 거의 900명이면, 그 사람들이 와서, 소방대원들이 와서 

다 (대피) 못 해 줄걸요, 그래서 저희가 만일에 문제가 생기면 환자들 옮기는 건 병원 직원이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리고 만일 수술 방에서 재난이 일어났다. 그러면 수술 방에서 

나오지 말라고 그렇게 그 (지침이 돼 있어요.)....저희 병원은 비상전력이 다 있어요. 하게 되면 

비상발전기라든지 그런 게 다 있어서 다 돼져요. 그런데 그 재난의 특성에 따라 다를걸요, 화재 

시에는 수술 방에서 나오지 말라고 하지만, 만일 지진이나 그런 게 나면 달라질 수도 있죠, 왜냐면 

수술하는 중간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면, 아니면……. 근데 보통 대피할 때, 제일 멀쩡한 사람, 

그 다음 멀쩡한 사람, 그 다음 중환자를 먼저 대피시키거든요....제일 안 좋은 사람을 나중에 

대피시키는 이유는, 이게 뭐, 살릴 수 있는 사람 먼저 살리자는 그런 취지 때문에, 왜냐면 2명, 

화재가 나면 엘리베이터를 못 이용하도록 돼져 있잖아요, 계단을 이용하라고 돼져 있는데, 중환자

실에 누워있는 환자들은 2명이 붙어서 한다고 해도, 환자 산소마스크라든지 여러 가지 기구들을 

가지고 있으면 2명이서는 (무리예요). 그거 들 것도 (수송) 못 하거든요. 그렇다고 그 대피, 그것. 

제가 명제 생각이 안 나는데, 그거로 해 가지고 내려 보내고.

(2) 상급 종합병원(폐쇄병동 포함)

인터뷰는 충북 청주에 위치한 상급 종합병원의 비상계획계장과 직접 인터뷰로 진행하였으며, 

해당 병원은 상급 종합병원으로 출산, 중증환자 뿐만 아니라 폐쇄병동 등의 진료 및 입원 병상 

수를 갖추고 있다. 

해당 병원의 경우, 인증평가 기준에 따라 매년 재난대비 계획 및 매뉴얼과 행동매뉴얼을 보완

하고 있으며, 환자대피 계획을 마련하고 있다. 다만, 전체 훈련은 여건 상 어려워 부분 병동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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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하거나, 제한적으로 진행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일반 종합병원과 마찬가지로 매일 밤 

기준으로 환자 등급을 3개 등급으로 분류하여 우선순위에 따른 대피계획과 훈련은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예, 현재 그 저희 병원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매년 재난대비 계획을 수립을 하고 매뉴얼을, 

행동 매뉴얼을 보완을 하고 있는데요, 그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전반적인 내용은 재난과 관련된 

환자 대피라든지 그런 거는 화재라든지 지진이라든지 이런 계획이 이제 전체적으로는 그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행동하는 훈련은, 이제 전체적으로 훈련하기는 여건이 어려워서 

부분부분 병동마다 한다든지, 제한적으로는 진행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들이 이제 환자 입원하게 될 경우에는 환자 등급을 A, B, C등급으로 구분을 하는데요, 

A등급 환자는 자체 거동이 불편한 환자를 A등급으로, B등급은 도와주면 움직일 수 있고, 그러한 

환자를 B등급으로, 나머지 자가 보행이 가능한 등급은 C등급으로 구분을 해서 재난이 발생했을 

때 대피 우선순위를 C, B, A순으로 이렇게 대피계획을 수립을 해서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재난 발생 시 환자들을 타 병원으로 직접 이송하는 전원 계획은 마련하고 있지 않으며, 유사한 

사례에 대해 환자 전원 계획을 수립 중으로 지역 보건소와 연계하여 여유 병상을 활용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다만, 구급차 차량 등이 많지 않아 구급차 계약 업체와 업무협의 등

의 조율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지금 평상시 관련된 계획은 구체적으로 돼 있지는 않고요, 유사시 대비 계획은 있습니다. 그 

저희들이 유사시에는 환자분들을 전원시키는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그거는 00보건소하고 비는 

공간을 확인해서 협조를 해서 그 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평상시에 운영하는 어디 

병원에 몇 개 병동을 수용할 지에 관련돼서는, 그거는 아직 구체화되지는 않고 있고, 그것은 

아마 도청이나 시청, 관공서하고 이야기를 해서 비는 병실이 어느 병원에 있는 지를 확인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전원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구급차 같은 경우에도 병원에 3대 

보유를 하고 있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구급차 계약 맺은 업체하고도 요거 관련해서는 업무협의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한편, 폐쇄병동 시설의 재난안전대책 운영에 대하여 별도의 대피계획을 마련하고 있지는 않으

나, 대피 훈련 시 폐쇄병동에 대하여는 별도로 재난대응 훈련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어, 현재로서는 별도의 대책은 없고요, 같이 이제 재난 대피 관련해서는 뭐 엘리베이터를 이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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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고 계단을 통해서 대피한다든지, 대피 소요시간이 어느 정도 되는 지, 인력이 어느 정도 

필요한 지를 이제 판단을 해서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요, 특히 정신과 병동 같은 경우에는 매 

주 수요일인가, 오전에 이제 산책 나가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 프로그램과 연계해서 어떨 때는, 

보통은 이제 엘리베이터를 타고 가지만, 재난 대응 훈련을 할 때는 계단으로 내려가는 연습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폐쇄병동만 별도로 대피계획을 수립한다던지, 그런 계획은 아직 

구체화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재난 발생 시 폐쇄병동 환자 대피를 위해 스크린도어는 화재 시 자동개방, 기타 재난 시 

중앙통제식으로 운영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세분화된 대피훈련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다. 

예, 일단 저희들이 병동에 스크린 도어를 이 스크린 도어 설치하고 난 다음에 재난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를 논의를 많이 했는데, 뭐 화재가 났다든지 지진이 났다든지, 그 다음에 

화재경보기가 발생했다든지 뭐 이런 경우에는 자동으로 개방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 다음

에 재난이 발생하면 그 해당 병동하고 보안 시설을 관리하는 우리 부서에서 비상으로, 전체적으로 

개방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그 훈련을 할 때 개방하는 절차나 이런 거는 현재 숙달을 

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그래서 문이 안 열려서 이렇게 개방하지 못 하는 사례는 현재로써는 없을 

것이라고 예상이 되는데, 이거는 좀 더 구체적으로 세분화해서 훈련이 필요하고 계획을 보완할 

필요가 있는 부분입니다.

다만, 폐쇄병동 환자의 경우 대부분 자가 보행이 가능한 환자들로 대피 시 간호사의 조력 등 

필요한 부분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었다. 그러나 장애인 시설 발달장애 경우를 고려할 경우, 

정신병동 환자의 병명에 따라 별도 관리 필요성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어, 정신과 병동 같은 경우에는 자가 보행이 다 가능한 인원들이고, 글쎄 그 인원에 대해서는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특히 외상환자라든지 중환자실이라든지 이쪽에서는 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C급 환자는 자가 보행으로 가능하지만, A급 환자 같은 경우에는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에, 현재 행정인력이라든지 지원인력을 통해서 도와주는 방향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 중환자실 같은 경우는 사실 수평대피이외에는 (대피)하기가 어려운 구조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같은 층으로, 옆으로 이동을 해서 좀……. 생명을 구하는 그런 쪽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폐쇄병동의 경우 보호자 출입이 통제되어 보호자가 있는 상황에서 재난 발생 가능성은 

낮으나, 실제 재난 발생 시 보호자에 대한 비상연락에 대해서는 직접적인계획은 마련하지 않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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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으며, 활용 가능한 시스템은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일단 그 정신과 병동은 이제 면회가 (다소) 통제되고 있기 때문에 보호자를 동행하거나 그러지는 

않고요, 지금 거기 근무하는 간호사, 의사, 위생원 선생님들, 행정업무를 담당하는 선생님들까지 

동행을 해서 ..... 동행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건 좀 보완해야 될 부분인데요, 현재로서는 각 병동에서는 연락처도 있고, 나름대로 상황에 

대비해서 비상 체계가 돼 있을 텐데, 제가 이제 재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재난과 관련해서는 

별도로 연락을 하는 지,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확인을 해야 될 부분인데, 아마 평상시에 

연락처, 환자, 환자 보호자 연락처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그 팸비즈(Pembiz)라고 문자전

송 시스템을 활용하면 충분히 전달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이와 관련 해 폐쇄병동은 평상시 식언장치(자동잠금) 설치로 폐쇄병동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시설물이 구조적으로 되어 있는 가운데, 각 방마다 CCTV설치로 상황 파악이 가능해 대피 필요 

시 출입 개방은 가능한 점에서 문제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로서는 출입구에 그 식언장치를 설치해서 폐쇄병동 밖으로 나오지 못 하게 시설물이 이제 

(구조가) 돼 있는데, 그 각 방마다 CCTV설치를 한다든지 그래서 행동하는 것을 모니터링 24시간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어디서 무슨 상황이 생겨서 연기가 난다든지, 재난 상황이 발생하면 

바로 인지가 가능하고, 그 다음에 밖에서 문을 열 수 있기 때문에 대피하는 데에는 큰 지장은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반면, 재난 피해 시 지원에 대해서는 보험 외에 배상을 위한 지원정책을 병원차원에서 마련하

고 있지는 않으나, 사회적 취약계층의 경우 금전적 지원 프로그램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만, 그 범위나 액수가 높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로서는 안전과 관련된 내용은 뭐 미끄러진다든지 넘어진다든지 하면 배상을 저희 병원에서 

담당을 하고 있는데요, 재난과 관련된 피해는 사례가 아직 없어서 뭐 정확하게 말씀드릴 순 없지만, 

관련 보험이 라든지를 통해서 충분히 배상을 하고 있고요, ........ 특히 사회적인 취약자 같은 

경우에는 그 면담을 통해서 금전적으로 지원을 해 주는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는데요, 혜택은 

많이 들어가 있지는, 돌아가고 있지는 않고, 제가 보기엔 정부에서 그런 일이 생기면 특별 재난 

지역을 선포를 해서 지원을 한 다든지, 이런 쪽으로 지원을 하는 게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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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피소 및 대피처 운영은 재난 상황에 따라 각각 장소를 다르게 지정하여 선택하고 있으며, 

재난 경보를 위해 분산된 5개소에 재난경보장치를 운영하는 한편, 중요시설에 CCTV를 포함 500

대를 운영하여 병원 내 상황을 파악 가능하도록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일단 저희들은 뭐 적계공습이라든지 이런 상황이 되면 지하로 대피하는 것으로 대피를 했고요, 

지진이나 화재는 외부로 대피를 하되, 낙하물이 없는 곳. 그래서 가까운 충북대학교 운동장으로 

주로 대피장소를 선택을 했는데요, 재난의 특성에 따라서 실내, 지하로 대피하든지 아니면 실외, 

넓은 개활지로 대피하든지, 이거는 재난 상황에 따라서 안내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네, 현재는 화재경보기라든지, 비상벨, (잘 안들림) 이라든지 이런 것도 (운영)되고 있고요, 

방송망도 한 곳에서만 운영하는 게 아니고, 화재나 재난이 발생했을 때 사용하지 못 할 경우를 

대비해서 다섯 개 소로 분산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 그 다음에 CCTV도 현재 한 500여

대 가까이 전 병원 내외부에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보고서 충분히 대응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물론 근무자가 24시간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근무자 보완, 인력 보완하는 문제 

이런 것도 좀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고요, 공용 화장실이라든지, 중요시설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한 170개 정도 되는 비상벨을 다 설치를 해 놨기 때문에, 환자가 불편하거나 위험상황들이 생기면 

눌러서 연락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체계는 갖춰놓은 상태입니다.

페쇄병동 재난 발생 시 정부 지원과 관련해서는 현재, 재난을 중심으로 한 지원대책이 별도로 

운영되는 것은 정부의 재난구호 지원금 외에는 없으며, 민간단체 등의 지원 또한 제한적인 것으로 

확인되어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대를 갖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반면, 폐쇄병동의 특수성에 대비해서 전문가는 관련 전문 교육 등이 부족해 전문가 양성 필요

성을 가장 중요한 과제로 언급하였다. 특히 큰 규모의 상급 종합병원임에도 인력이나 예산의 제약 

등이 있어 이에 대한 운영 상의 어려움을 함께 제시하였다. 

어, 병원 입장에서는 아까 말했듯이 사례가 없어서 그런 걸 지원받아본 바는 없지만, 그 지자체

라든지, 국가 정부에서 재난 및 안전 관리 기본법에 따라서 특별 재난 지역 선포라든지, 이렇게 

해서 (지원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민간 시설에서 잠깐 이렇게 지원해주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어……. 자원으로 해서 민간단체에 이렇게 지원해주는 거는 현재 알고 있는데 

혜택은 많지 않은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딱 재난 관련된 부분은 아니고요, 사회 

취약 계층에 대한 지원이기 때문에, 그것도 재난 관련된 것으로 감안을 한다면 일부, 아주 제한적으

로 지원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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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폐쇄병동 같은 경우에는 일단, 거기도 뭐 전문가가 부족하고 저희 병원에도 사실 재난 

관련된 전문적인 교육을 받거나 이런 인원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일단 먼저 전문가 양성을 해서 

배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일정 정도의 규모가 되는 폐쇄병동 이런 데는 안전 관리자 배치하듯이 

재난 관리자를 배치를 해서 그 업무를 전담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필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시설물 관리 관련해서는 24시간 근무체제를 유지하고 있는데, 만약 자리를 비운다던지 

했을 경우에는 거기에 대한 비상대책이나 이런 시설물 보완, 계획 보완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아무리 인력이나 예산이나 많이 투입을 한다 하더라도, 모든 상황을 다 

예측해서 대비하기란 사실 정말 어려운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게 그 자체적으로 실무자가, 근무하

는 사람이 고민을 해 가면서 이렇게 매뉴얼도 만들고 하는 절차가 현재로서는 조금 필요하다는 

상태입니다.

4) 외국인

인터뷰에 참여한 외국인 가정은 3인 가구로 부(일본,) 모(중국)가 모두가 외국인으로 한국에 

부모가 15년 가까이 거주하고 있으며, 자녀 또한 한국에서 태어난 가정이다. 현재 자녀의 나이는 

5세 미만 유아로 어린이집을 다니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현재, 재난 정보에 대해 별도의 외국인 대비책에 대해서는 인지하지 못하고 있으며, 정부가 제

공하는 앱(App) 서비스인 ‘안전디딤돌’의 경우 다국어 지원 등이 부족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 현재 외국인에 그런 재난이 일어났을 때를 대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이 있는 지를 

잘 모르겠는데, 그 스마트폰으로 안전디딤돌이란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다언어화가 

되어 있는지 모르겠어요. 만약 안 되어 있다면 어느 정도 좀, 몇 프로 다언어화, 다 하기는 어렵겠지

만, 뭐 그렇게 기본적인 내용은 어느 정도 다언어화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가족 중 가장 많이 이용하는 시설은 아이가 이용하고 있는 어린이집으로 대한민국 국적인 사람

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이에 대한 지원의 사각에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어린이집 있죠. (어린이집이요? 그러면 이 해당 어린이집에서 그 외국인으로써 안전을 보장받는 

데에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시나요?) 네네,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 지원을 할 때, 예를 

들어서 아동 수난과 같은 경우에는 한국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있다, 납세를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지원 대상이 아니거든요, 그런 것처럼 재난 시에도 지원을 해 준다고 돼 있으나, 대한민

국 국적을 가진 사람만 대상으로 한다. 이렇게 될, 그렇게 될 여지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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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 거를 명확하게 좀, 명시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재난 관련 해 홍보 등은 이루어지고 있으나, 외국인에 대한 홍보는 적으며, 특히 관광객 등에 

대한 재난 정보에 대한 안내는 향후 정책적 의무화가 적극 필요한 것으로 응답하였다. 

음, 홍보는 뭐 그럭저럭 하고 있는데, 외국인에 대한, 그러니까 재난 일괄에 관한, 한글로 

되어 있는 언문은 적극적으로 하고 있으나, 외국인에 대한 홍보는 아직 조금 미흡한 것 같아요. 

어, 한국에서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은 거의 다 한국어를 할 줄 아니까 크게 문제는 없다고 

생각되는데요, 그렇지만 그 관광객으로 잠시 이렇게, 잠깐 있다가 가야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

까?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그러니까 관광 홍보를 하는 건 좋은데, 거기에 반드시 재난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 지, 이런 내용이 조금 부가해야 될 것 같아요.

3. 현장공무원 및 전문가 인터뷰 조사결과

1) 소방공무원 인터뷰 조사결과

소방공무원 인터뷰 조사는 현직 00시 00소방서장을 대상으로 사전에 조사내용을 안내하고, 실

무담당자의 의견을 종합하여 응답에 참여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조사를 실시하였다. 

장애인이나 노인, 환자 등을 구조해야 하는 상황에서 소방대원들이 겪는 가장 어려운 점은 의

사소통으로 부상에 대한 정보를 파악하기도 어려우며, 경우에 따라서는 무조건 큰 대학병원으로 

이동하다보니 대규모 재난 시 대학병원으로 피해자가 집중되는 상황이 연출되거나, 평상 시 본인

이 다니는 병원을 고집하는 경우 문제가 된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유형별로는 장애인의 경우 휠체어 등 보조장비를 이용하는 경우 이를 함께 차량에 탑재해

서 구조하기 어려우며, 최근의 전동휠체어 등은 더욱 그런 반면, 소방에는 이런 탑재 차량 등이 

없기 때문에 곤란을 겪는다고 응답하였다. 

제가 직원들한테 파악한 거하고 조금 약간 다른 포인트도 있는데, 장애인 부분은 첫째, 현장 

출장 대원들이 의사소통이 제일 힘들다고 하더라고요.....그리고 대형 재난 시에는 또 병원을 가는 

게 아니고, 이제 또 어디로 대피하는, 그 자리에서 장소를 이동하는 게 목적이 돼 있는데, 어딘가를 

다쳤을 때는 의사소통이 안 되기 때문에 대관절 어디가 제일 아픈 지, 어디가 문제인지를 파악을 

못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무조건 그냥, 큰 대학병원으로 다 가는 겁니다. 그러니깐 그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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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가 생기면 대학병원으로 집중, 환자가 집중할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원래 이제 환자를 분류해 

가지고 등급별로 나눠야 되는데, 장애인 시설이 이제 특별하게 재난을 분류할 자료가 집중적으로 

그리 몰릴 가능성이 있고, 또 현장을 뛰는 직원들 이야기로는 휠체어를 탄 장애인들이 많기 때문에 

휠체어를 같이 이동시키는 게 생각보다 상당히 어렵답니다. 휠체어 공간이 한정돼있기 때문에, 

휠체어를 실으면 사람 탈 데가 없다더라고요. 그보다 도처에도 장애인 봉사 활동할 때 많이 느낀 

게, 전동휠체어가 지금 굉장히 보급이 많이 돼 있거든요, 요거 10만원이면 구에서 보조를 해 

줍니다. 대만산인가 막 그런 게 있는데, 그 접히지도 않고 차에 실리지도 않습니다. 근데 그 

사람은 꼭 가져가기를 원하고, 가져가야 되거든요. 진짜 난감한 경우가 생깁니다. 굉장히 무겁기 

때문에 트럭이 또 따로 와서 트럭에 싣고, 또 그 본인은 구급차에 태워서 가야되는, 사실 그 

소방서엔 트럭이 없거든요. 이게 현실적으로 그런 게 이제 그래 가지고, 현장 뛰는 대원 이야기로는 

그 사람들이 일반인 차량 가지고 관리가 잘 안 되기 때문에, 장애인들이. 가면은 고장이 나 있고, 

방전이 돼 있답니다. 휠체어를 못 쓰는 거죠. 그런데도 본인은 꼭 전동 휠체어를 같이, 나하고 

같이 이동시켜 달라.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참 어렵다고 그러거든요. 보통 뭐, 재난 

시에는 조금 다를 수가 있는데 노약자, 장애인들이 자기 현재 닥친, 그러니깐 부상이라던 지에 

맞춰 가지고 가장 빨리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그 담당하는 의사가 있는 병원으로 가려고 하는데, 

이 사람들은 무조건 내가 원래 다니는 병원, 좀 그리 가자. 이제 고집을 피우는 거죠 이제. 굉장히 

원거리로 있죠. 기장에서 저 고속도로까지 가는 경우가 (있죠), 왜 시간이 (오래) 걸리나, 이런 

경우도 이제, 그렇게 안 해주면 이제 또 민원이 야기되는, 그런 게 어렵다 그러는 거죠.

또한 구조활동 시 소방은 원칙적으로 환자를 분류하여 이송하나, 아동의 경우 의사소통이 어려

워 외상으로 판단하며, 노인들의 경우는 자식부담 등을 이유로 보호자 연락을 꺼리거나 큰 병원으

로 이동하지 않으려는 문제가 있다고 응답하였다. 특히 현실적으로 독거노인은 병원에서도 받지 

않아 문제라고 응답하였다. 

한편, 최근 발생한 밀양 세종병원 화재 같은 경우는 실제 대피 과정에서도 큰 문제가 된 부분은 

들것이 바퀴로 굴러가는데 반해 소방관이 진입로에 소방호스를 깔아 진압작업이 같이 진행되면서 

구조에 시간이 오래 걸린 부분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이 사건이 아니더라도 병원은 대피 시

간이 상대적으로 오래 걸리는데 특히 환자가 많은 병원의 경우 구조자는 그 배 이상의 인력이 소

요되어, 오히려 병원 내에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설비를 강화하는 것이 나을 수도 있다고 

응답하였다.

원칙은 다 합니다. 모든 환자. 연령 관계없이.....(의사소통은요?)..외상으로 판단해야 되죠. 

의식이 있는 가부터, 외상, 주로 외상 쪽이니깐. 근데 어린이들은 아무래도 취약하기 때문에, 

같은 외상이라도 출혈이 같더라도 어린이가 더 위급한 거로 분류를 합니다. 더 빨리 상황이 안 



제4장 대형재난 시 사회적 약자 인권보호 실태분석 193

좋아지거든요, 성인보다. 그리고 또 노인들 같은 경우엔 다치거나 이렇게 하면 자식들한테 부담을 

안 주기 위해서 보호자한테 연락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리고 많이 다치고 병원에 가야하는 데도 

불구하고 병원비 아까워 가지고 안 갈라 그런다 하더라고요. 그런 게 사실 이제 제일 어렵고, 

또 현실적으로는 보호자가 없는 독거노인은 병원에서 받지를 않는답니다. 그러니 처치곤란이 

생깁니다. 완전히 붕 떠버리는 거예요. 구급차 탔는데 병원은 무조건 다 거부를 하기 때문에. 

참 심적으로 어려움이 많다 그러는 것 같아요. 직접 또, 재난하고 관계없는 부분인데 병원 인증을 

할 때, 보건복지부에서 나와 가지고 나름대로 체크리스트를 가지고 병원을 인증해주거든요. 평가

원이 갔을 때는 평가를 잘 받기 위한 책론만 미리 준비해 놓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병원이 

어떻게, 평소에 환자를 어떻게 뭐 (접수)받고, 또 자꾸 환자를 거부를 많이 한다든지, 이미 와 

있는 환자인데, 치료를 충분히 할 수 있는데도, 안 느껴지는데도 자꾸 다른 데로 보내고 하는 

거는 구급대원들한테 제일 잔인한 (거죠.) 그래서 소방대원들의 의견은 보건복지부에서 보건 인증 

리스트에도 관할해 있는 구급대원 의견을 포함시키는 걸 좀 (고려)해주시면 좋겠다. 그런 건 전혀 

평가 대상이 안 되기 때문에, 구급대원들은 압니다. 무슨 날짜에 가면 환자가 누워있다. 

그 사람은 무조건 안 받는다. 하더라고요, 이름도 다 압니다. 그런 사람이 있는 게 문제고, 

이제 실제 노인들 병원에서, 작년엔가 우리가 밀양에 큰 불이 나가지고, 밀양에서 큰 불이 났었거든

요, 제가 거기서 자료를 받아 왔는데, 실제 대피하는 게 굉장히 문제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

을 이렇게 이동을 못 시키니까, 들 것을 그대로 이동을 시켜야 되는데, 들 것은 바퀴로 굴러가잖아

요. 소방관이 진입로에 호스를 깔아 놓으니까 호스에 바퀴가 못 넘어간답니다. 그래갖고 탈출로가 

완전히 차단이 돼 버리는 거예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 생각으로는 병원에 화재라든지 

홍수가 나 가지고, (그럴 땐) 시간 여유를 가지고 대피시킨 후에 긴급한 경우에는 병원은 대피 

시간이 더 크거든요. 한 사람당 한 두 명이 붙어야 되니까, 환자가 100명이면 구조자가 200명이 

와야 되잖아요. 엄청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거죠. 그 사이에 사실 다 사망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차라리 병원, 각 병실에다가 방화 셔터가 있잖습니까. 커튼으로 되가지고, 마트 같은 데 보면 

셔터 내려가는 곳에 물건 못 놓게 하고 있죠, 그래서 셔터를 그냥 재 가지고 평소에는 작동을 

안 하지만 차단기를 다 내려버리면 (작동하죠.) 그게 불을 다 차단시켜주거든요. 그래가지고 병원 

안에서 그냥, 병실에서 버티는 게 그게 더 현실적인 방법이지 않은가 싶죠......너무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만약 요 군데 요양병원이 2군데다. 환자 500명 대피시켜야 된다. 그러면 1000명이 

필요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1000명을 동원하는 데에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 같아요. 1m (간격이) 

있어도, 그 큰 침대가 1m에 한 개밖에 못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한 층에 100명이면 엘리베이터가 

100번 오르내려야 하잖아요, 그 시간이 엄청, 막 1분이라도, 1분도 사실 더 걸리잖아요, 1분이라

도 100분 걸린다, 아닙니까. 100분이면 1시간 40분인데. 나머진 다 끝나버리는 거죠. 그 상황에

선. 그래서 현실은 그런 어려움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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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구조상의 시간문제는 요양병원에서 더욱 크게 발생하는데 요양병원의 경우 대부분 누워

지내는 환자들로 밀양 세종병원 화재가 인명피해가 컸던 것도 같은 이유라고 응답하였다. 반면, 

어린의 경우는 보호자들이 아이가 다치는 경우 지나치게 흥분해서 대화가 안되면 구조대원의 이

송에 오히려 방해가 되는 경우도 있다고 응답하였다. 

요양병원이 더 그렇죠. 예, 요양병원은 다 누워있으니까 꼼짝을 못 하거든요. 그러면 밀양 

같은 경우에선 병원규모도 크지 않은데 다 사망했던 게 그냥 뭐 꼼짝없이 다 누워 섰다는 겁니다. 

그게 현실적으로 참 제일 어렵네요. 근데 또 어린이들 같은 경우에는 보호자가, 애기 다치면 

아줌마나 엄마가 더 흥분한다는 것 아닙니까. 뭐 흥분해가지고 아예 대화가 안 되고, 무조건 

빨리 가기만, 오라고. 처치를 해 가지고 가야 되는 경우에도 무조건 빨리 가야 한다고 그러고. 

자기가 아는 길로 안 가면 난리가 난다더라고요. 왜 거기로 가느냐,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더 

어렵다고 들었습니다.

한편, 재난 발생으로 인한 피해자에 대한 가족 연락에 대해서는 경우에 따라 소방에서 하는 

경우도 있으나, 특히 병원과 같은 경우 보호자 연락처를 병원만이 알고 있는 상태에서 원무과 등

이 소실되면 문제가 복잡해지며, 환자가 의사소통이 어려운 경우 사실상 보호자에 대한 연락은 어

렵다고 응답하였다.

그것도 뭐 유사시에는……. 그래도 이제 병원 같으면 환자의 보호자 연락처는 병원만이 알고 

있잖아요, 부모님과 입원할 때 보호자 전화번호가 다 (기록)되고, 병원에서 자료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 원무과 사무실이 불 탄다든지 이러면 상당히 문제가 복잡해져요.....환자 몸에, 자기가 

보호자 전화번호를 걸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누군지도 모릅니다. 사실은, 나이도 잘 알 수 없고, 

물론 나이야 침대에 붙어 있지만은, 그런 게 어렵죠.

마지막으로 산후조리원과 같은 출산모와 신생아가 함께 있는 경우에 대해, 산후조리원 화재사

고의 경우 사망자가 많은데, 산모보다 신생아가 더욱 문제가 되기 때문이라고 응답하였다. 특히 

신생아의 경우 한군데 모여 있는데 구조 시 2~30명의 아이를 한명씩 안고 대피해야 하는데 간호사

는 2명 정도 밖에 없어 어려운 점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뿐만 아니라 산모가 자연분만이 아닌 경우 

스스로 아이를 보호하기도 어려워 단시간 내에 필요한 인력이 현장에 신속하게 도착하지 못하면 

피해가 클 수 밖에 없다고 응답하였다. 

산후조리원 내에서 불나서 사망자가 많이 나왔거든요. 근데 이제 제일 산모보다는 신생아가 

더 문제입니다. 신생아는 한 데 모여 있잖아요. 요즘에는 뭐 애기 (많이) 안 낳기 때문에 뭐 신생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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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가 적은데, 그래도 한 2~30명 있다 하면, 한 명씩 한 명씩 안고 또 대피해야 되는데, 거기 

간호사가 한 2명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그러고 이제 몸이 불편한 산모는 연락하든 안 하든 불나면 

자기 아기 구하기 위해서 무조건 달려올 것 아닙니까, 근데 그 산모가 이제 정상적으로 이제 

(자연분만이) 안 되고, 제왕절개 했는데 이런 분들은 일주일 드러누워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누가 그 아기를 한 명씩 한 명씩 안고 대피를 할 것인가, 그것이 실제로 있는 문제입니다....(이 

경우는)얼마나 단시간 내에 필요한 인력이 현장에 신속하게 오느냐.(가 문제입니다)..

2) 전문가 인터뷰 조사결과

전문가 인터뷰는 재난심리, 소방행정, 재난관리 관련 학과 또는 연구 경험이 있는 대학 교수 

3인으로 집단면접 조사로 진행하였다. 

(1) 소방행정 전공 교수(A교수) 및 재난관리 전공 교수(B교수) 인터뷰

재난 발생 시 사회적 약자의 인권보호 문제에 대한 견해에 대해, A교수는 현재 가족이 산후조

리원에 있는 상황에도 현실적으로 위급한 재난 상황에 인권보호 문제를 고려하는 것이 쉽지는 않

다는 견해를 밝혔다. 특히 실제 현장에 출동하는 소방의 경우 사고 유형과 장소만 알고 출동하며, 

사고현장의 피해자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파악하고 출동하는 것은 아니며, 일반인에 대비해서 상

대적으로 시간적 압박이 크고 구조가 용이하지 않은 상황에서 구조활동을 하는 만큼 매뉴얼 등이 

마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기준으로 적용하여 활동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응답하였다. 

.....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많이 나오는데, 문제는 이제 그 사람을 구할 때, 구조를 할 때 

재난 상황이 위급한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재난 상황이 위급한 상황이니까 그런……, 이런 

말씀 드리기 좀 그런데, 상대방의 인권까지 고려를 하기에는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리고 더 큰 문제가 뭐냐면 출동을 할 때 교통사고다, 무슨 사고다 이런 것만 이 사람들이 알고 

출동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 대상자가 가령, 뭐 무슨 청각장애인인지, 아니면 산모인지 이런 

걸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장소랑 그 무슨 사고라는 것만 알고 가기 때문에,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두 세배는 걸리니까, 가령 뭐 이런 거죠. 모든 소방관들이 다 출동했다고 쳐도, 모든 

소방관들이 다 출동을 했다고 쳐도 가령 거기서 또 이제 우선순위를 해서, 뭐 물론 그 분들도 

매뉴얼이 있겠지만, 그런 거예요. 일반인들 같으면 빨리 100명을 다 구할 텐데, 2명씩 3명씩 

달라붙어야 되니깐, (구하는) 시간이 계속 늦춰지고, 누구를 먼저 구할 거냐, 이런 매뉴얼도 사실 

쉽진 않을 거예요. ..... 제가 보기엔 아동을 먼저 구해야 된다. 산모를 구해야 된다. 뭐 그리고 

노인을 구해야 된다. 일반인을 구해야 된다. 그리고 중간에 장애인은 노인보다 더 우선, 뭐 아동? 

장애인 뭐 이런 식일 텐데, 그 우선순위도 아마 (써 먹기)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교수님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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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현재 사모님이 출산으로 조리원에 계시는데 그곳 안전관리에 대한 생각은?) 대피가, 

제가 보기엔 정말 취약해요. 제가 첫 날 가자마자, 사실은 제 전공이 소방학과니까 대피로부터 

저는 확인을 했거든요, 아 대피로가 쉽지 않을 것 같네, 그냥 스프링클러 이런 시설들이 다 잘 

돼있기 때문에, 이런 게 잘 터져야겠다는 생각밖에는, (이런 식이면) 대피가 쉽지 않습니다. 더군다

나 보건복지부에서 감염 때문에 출입 자체를 어렵게 뺑뺑 돌려 놨거든요, 엘리베이터도 두 번 

타게 해 놓고, 다른 데는 격리시켜놓고 이랬잖아요, 이런 게 위급한 상황에는, 재난이 났을 때, 

화재가 났을 때에는 오히려 대피가 안 되는 거죠. 그니까 출입이 쉬워야지만 빠지는 것도, 탈출도 

쉬운데, 출입이 어렵게 해 놨으니까 대피도 어렵습니다. 요즘 산후조리원은 대피, 피난로 경로가 

복잡합니다. 왜냐면 출입이 복잡해서. 그게 이제 이걸 강화시키니까, 감염(방지). 보건복지부에서 

감염(방지)을 강화시키니까, 소방청에 해당하는, 또는 행안부에 해당하는 대피가 쉽지 않은 거죠. 

........조리원 들어갈 때 엘리베이터 꼭 갈아타야 하고, 키가 있어야지 엘리베이터, 7층, 8층, 

9층이에요. (아내가) 8층에 있거든요, 키가 있어야지만 꼭 (버튼이) 먹혀요. ......

한편, B교수는 이에 대해 우선적으로 사회적 약자의 범위가 매우 넓고 그 유형을 일률적으로 

구분하는 것은 한계가 있는 만큼 시설 중심으로 해당 시설의 이용자 특성을 가능한 표준화하여 

접근하는 방법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반면, 인권보호의 문제는 이와 별개 차원의 문제로 B교

수와 마찬가지로 재난 상황에서는 경우에 따라 피해자를 마치 물건 다루듯이 대하는 상황이 발생

할 수도 있는데 이런 상황을 고려한 인권보호 문제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어떻게 이끌어 낼 것인

가가 선행되지 않고는 연습도, 해결책도 찾아내기가 쉽지 않다고 응답하였다. 

일단은 개인적인 생각에는, 학교시설, 그 다음엔 사업장시설. 예를 들면 우리가 장애인들도 

요즘엔 표준 사업장이 다 잘 돼있기 때문에 다 이제, 거기서 일단 거의 일과를 보낸다고 하면 

되잖아요, (그렇다고) 보면 되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취약계층을 

특정해서 거기에 다 (맞춰서) 할 게 아니라, 차라리 시설에 대한, 어떤 이쪽으로 통해서 가는 

게 나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솔직히. 근데 뭐가 더 정확하게, 뭐 효율성이라든가, 정확하게 

인명 피해를 줄일 수 있느냐, 이런 거는 실험을 안 해봤으니까 모르는 거지만, 이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 넓기 때문에, 이 부분을 다 바꿔 만든다는 건 좀 불안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냥 

그 시설에 있는 사람들 위주로 만드는 게 낫다, 왜냐면 훈련 때문에 그래요, 훈련을 하더라도 

그 시설물에 종사하시는 분들하고, 그 취약계층으로 분류된 사람하고 같이 움직이시니까 보통. 

그니까 거기에서 움직이시는 게 맞고, 대피소가 이런 게 있어요. 그니까 우리가 취약계층 얘기를 

하면 여러 경우를 얘기하는데, 일단 대표적인 게 장애인, 그 다음에 이제 영유아, 그 다음에 

이제 또, 사실 어린이도 들어가죠. 예, 그 다음에 이제 또 여성, 뭐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그니까, 

근데 우리가 장애인만 국한해서 보더라도 이게 굉장히 넓잖아요. 뭐 청각, 시각 그래서 뭐 이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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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갖고 있는 것도 사실 우리 법에서는 저기 유형도 여러 개로 하지만, 솔직히 등급도 6등급 

나와요, 뭐 중증장애인이냐 경증(장애인)이냐. 근데 사실은 그 중증장애인들이 더 커버하기가 

힘드니까, 근데 이 중증장애인들을 보면 이거를, 이제 어떻게든 케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니까 

그 분들이 어떻게 용이하게 할 거냐는 쪽으로 가는 게 맞는다는 거죠. 다 시설물 안에서 움직이니

까. 네, 그게 맞고, 그 다음에 이게 보면 대피 훈련을 할 때 왜 대피 훈련이 용이치 않냐하면 

이게 예산 때문에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중증장애인들을 이렇게 빨리 대피시켜야 되는데, 그러면 장비가 다 필요

한데, 한 사람한테 들어가는 장비 비용이 엄청난 거야, 그러니까 그런 훈련도 못 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뭐가 지금 필요한 지도 모르고, 아까 여러 얘기들 나왔던 것 중에 왜, 이 분들이 보면 

휠체어를 (사용)한다든가, 전동(휠체어), 그거를 (사용)한다고 하잖아요,근데 그건 다 자기한텐 

재산이거든. 그니까 이 재산을 지가 포기하기 싫은 거야. 자기가 그 순간에. 그러니까 급박하게 

얘를 옮겨야 되는데, 그거조차가 힘든 거야 일단. 그러면 일단, 진짜 이제 외국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그냥 두고 나와 버리거든, 그걸 버리더라도. 그럼 그걸 따로 보장해 주겠지. 보험이나 

이런 걸로. 근데 우리는 그러면 여기서 처음에 문제가 되는 게 인권 문제야.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제가 이걸 갑자기 들고 나와야 돼 예를 들면. 그러면 함부로 이게, 내가 지금 당장 느낌엔 들 

거란 말이야. 왜냐면 물건 다루듯이 대할 수밖엔 없는 거니까, 그럼 이거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하기 위한 뭔가, 그 저기 연습도 필요하고 뭔가 합의 내에 그 시설마다 (제도 같은)그런 게 필요하다

고요. 자구(책) 같은 게. 긴급 시에는 이렇게 갈 수밖에 없다는 게, 그런 논의 없이 지금, 만약에 

여차하면 이렇게 들고 나와 버리면, 그러면 그 사람이 느낀 수치나 이런 게(피해가)엄청나다는 

거지. 그런 게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노인 분들 중에 시설, 요양원이나 또 이제 그, 있잖아요. 

그런 게 또 마찬가지에요. 똑같이. 이 분들의 입장에서 그러면. 막 솔직히 말해서 패대기까지 

치는 경우도 있대요. 긴급하면.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어떤 합의를 이끌어내고, 인권문제를 해소할 

거냐, 이거 없이 계속 얘기하면 (해결책이) 없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깐 저는 그래서 그런 모든 

맥락에서 시설물 중심으로 가는 게 맞다고 보는 거예요. 자꾸 러프하게 시각장애인들, 중증장애인

들 뭐 이렇게 하시고, 청각장애인들은 이렇게 하시고. 그거 언제 다 해요. 그냥 시설 뭐. 네.

한편, 사회적 약자 지원을 위한 매뉴얼 운영 문제에 대해서 A교수는 지진과 같은 대규모 피해 

발생 시 소방 활동 측면에서 실제 소방관 인력 등을 고려할 때 취약계층에 대한 별도 보호(이들을 

보호하지 않는다는 것은 아니며)하는 것이 쉽지 않으며, 평상 시 가능한 이들 스스로 상황을 인지

하고 소방관과 협조할 수 있도록 하는 연습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응답하였다. 

(가령, 장애 등급이 그 사람의 문제를 정확히 나타내는 것은 아니어서 가량 매뉴얼하고 매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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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되는 경우가 있는데?) 교수님 말씀도 맞는 것 같은 게, 저도 그 생각이 드는 게 소방관 숫자가 

뭐 천 몇 명이에요. 1인 당 담당해야 될 숫자가, 그러니까 어휴, 그러면 뭐 국가적으로 만약에 

대형 사고가 나면 어떻게 할 거에요? 가령 이렇게 화재가 뭐, 매뉴얼이 있으니까 화재는 활용하려

면 상관이 없지만, 뭐 큰 지진이 일어나서, 9.0 지진이 와 가지고, 여기저기 모든 병원부터 해서, 

학교부터 해서 동시에 막 5천명이 다쳤다고 하면, 부산 시민이 380만 명이니까 5천명이 다칠 

순 있잖아요, 근데 부산 소방관이 2천명인데. 제가 보기에는 그런 상황까지 고려를 해야 된다면, 

아니 이 취약계층을 보호를 안 하자는 게 아니라, 평상시에 연습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기관별로, 

학교면 학교, 뭐 어디면 어디. 거기서 자체적으로다가 뭔가 그 사람들이 연습을 해 봐야 돼. 

연습을 하고 본인들이 자력으로 나갈 수 있게끔 하고 교수님 말씀이, 나는 그게 제일 공감되네, 

평상시에 (연습)해서 위급한 순간이 오면 그냥 막 패대기를 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걸 자기네들이 

훈련해 보면 “아 그러네, 위급하네.” 이렇게 할 수밖에 없겠냐는 걸 알면, 아무래도 덜 하겠죠, 

근데 소방관들이, 아니 소방관들이 미워서 그러는 게 아니라 소방관들이 인권까지는 못 챙길걸요, 

그 바쁜 와중에 저 사람을……. 그것까진 못 챙겨. 그냥 일단 구해갖고 와야 되니깐.

마지막으로 재난 발생 시 사회적 약자의 보호자 등 가족에 대한 지원 문제에 대해서 시설이 

사용 중인 시간에는 해당 시설의 관리자들이 책임을 져야 하며, 보호자에 대한 연락이나 선조치를 

해야 한다는 것은 원론적인 이야기 이며, 사실상 상황 발생 시 이를 보호자에게 공유하는 것은 

재난 초기에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응답하였다. 즉 초기대응자가 보호와 연락의 의무를 동시

에 하기에는 사회적 약자가 갖는 그룹의 특성상 쉽지 않은 문제이며, 자동 문자 등과 같은 앱개발

이 가능하겠지만, 그렇다고 이를 공공부문에서 강제하거나 담당하는 것 또한 사실상 쉽지 않은 

문제라고 응답하였다. 

(교수B)일단 기본적으로 일상생활을 할 때, 뭔가 이제 교육 목적이든, 취업을 통해서 뭔가 

그걸 실현하는 그 시간대에는 거기 있는 관리인들이 해야 돼요. 근데 그랬을 때 물론 이제 보호자들

이 이제 어떻게든 연락을 빨리 (되도록) 선 조치를 해야 된다. 그건 제가 봤을 땐 그냥 원론적인 

얘기고, 사실은 그 상황에서 모든 보호자라고 하는 가족들에게 다 일일이 한다. 라고 하면 그건 

불가능해요. 만약에 한다면 시스템적으로, 어떤 이벤트가 딱 터지면 긴급 알림, 문자 같은 건 

가능하겠죠, 그것도 이제 결국엔 시설물의 구축하고 의사되는 거고, 미리 개인정보에 대한 동의를 

구해서 위급 시에는 우리가 이런 식으로 문자 보낼 수 있다. 요즘엔 그것도 다 동의해야 되는 

거니까, 그게 있고 그 외에는 사실은 관리인들이 다 있어요, 그니깐 제가 장애인 쪽도 보면 그 

저기,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상황적 반응자 같은 사람들이 관리자가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시각장애인분들도 교육 목적으로 있는 분들 보면 한 세 명, 네 명 커버하는 분이 계속 지하철도 

같이 가고, 뭐 이런 분이 있다고요, 그러니깐 이제 이 분이 그러면 그것보다 중요하게, 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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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응자 역할도 할 수 있어요, 요즘은 뭐 긴급하게 뭐 (조치)해야 하는 그것도 있겠지만, 근데 

이 사람이 그걸 하면서 어떻게 다 보내냐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 부분을 정부가 어디까지 개입할 

거냐, 이건데, 그러면 그건 가능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 지금 앱이 있잖아요, 요런 앱에다가 

미리 등록을 시켜 놓으면, 뭐 앱에 접속해서 그냥 이거 문자 (버튼) 하나 누르면 자동적으로 

(문자가) 가는, 지금 상황이 뭔가 긴급하다. 그거정도는 가능하겠죠, 근데 그 외에 넘어서의 부분은 

사실은 글쎄요, 퍼블릭이 그렇게까지 커버를 한다? 그건 조금…….사실 다 있어요. 다 민간에도. 

그러니까 그런 걸 오히려 유도하는 게 맞고, 그 모든 거를 정부에서 부담해서 한다? 그건 사실은.

(교수A)저도 우리 보호자, 물론 중요하긴 한데, 긴급한 대응 단계에서는 안 될 것 같은데, 

나중에. 그러니까 그게 끝나고 나서 뭐 병원을 가고 그러면 모르겠는데, 사고가 나고 그 단계에선 

저기까지 할 여유가 없을 것 같은데, 그러니깐 작년에 누가 한 번 인터뷰가 왔는데, 뭐가 왔냐면 

어느 분이 몸이 안 좋아가지고 소방에, 이제 119에 신고를 한 거예요. 부산입니다. 119에 신고를 

했는데, 이 분이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본인이 조금이래도 나와서 소방차를 맞이한다고 조금 

나왔대. 근데 이제 신고 돼있는 데가 아니니깐 연락처, 연락도 안 되고 그러니까 못 찾은 거야. 

그래서 결국 그냥 그 신호등 앞에서 아마 심장마비로 사망했을걸요. 저기 심근경색 와 가지고. 

그러니까 계속 3-40분 동안 출동한 분들이 다 뒤진 건데, 아파트도 뒤지고 막 뒤졌는데 못 찾은 

거야. 어느 분인지 알 수가 없잖아. 그러니깐 그런 건 교수님 말씀처럼 미리 등록을 해 놓고 

본인들이 스스로 취약한 사람들이 있잖아, 내가 뭐 장애인이시라든가 노인이라든가 뭐 거동이 

불편하다든가, 뭐 이런 분들은 미리 시스템적으로다가 등록을 해 놓으면, 그런 방법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2) 재난심리 전공 인터뷰

재난심리 차원에서 아동 등에 대한 심리지원 필요성에 대해 아동의 경우 사고 상황 자체로 인

해 문제를 겪기도 하지만 아동이 겪은 경험을 공유하는 또래에게도 이런 영향이 미친다는 점에서 

심리적 충격에 대한 지원 필요성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하나는 강원도에서 집중 호우에 살아 나온 거예요. 근데 학교에, 학교가 산사태가 나서 

덮친 거거든요, 산이. 그래서 학교에서부터 탈출하는 일이 있었어요, 또 하나는 사고를 목격한 

어린이들인데, 초등학교에서 소방 훈련한다고, 소방 사다리를 타고 내려오고 하는 이런 훈련을 

처음에 엄마들을 먼저 시켰는데, 엄마들이 올라간 그 첫 번째 훈련이, 이 사다리가 무너진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엄마들이 셋이서 떨어졌어요. 두 명은 즉사하고, 한 명은 중태가 됐었는데, 그걸 

4학년 애들이 전부 다 운동장에서 봤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가 태안이에요. 그렇게 보면 세 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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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에 하나만 정말로 구출됐다고 할 수 있고, 나머지 둘은 사고를 목격한 거고, 또 하나는 사고가 

일어났다는 인지도 없는데 동네가 뒤숭숭해진 거죠....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린이들은 어른들처

럼, 아까 소방대원분들처럼 큰 사고가 있다고만 해서 트라우마가 아니에요...어떤 게 트라우마인지

를 본인이 감지하지 못 하는 게 제일 큰 문제예요. 네, 그러니까 어린이집에서 만약에 문제가 

됐다....그러면 그 자체가 무서운 것도 물론 있는데, 무섭대 라고 소문만 나도 걔네들은 다 힘들어져

요. 그게 제일 큰 것 같고, 초등학생들은 제가 세 군데를 봤더니, 현실감각이랑 약간 환상적인 

거랑 두 개를 같이 공존하고 있어요.

특히 아동은 사고를 경험한 현장을 회피하는 경향을 보이는데, 이 때 별도의 상담을 통해서 

해결하기 보다는 문제를 경험한 장소에 대한 신뢰를 회복해 줄 수 있도록 해당 공간에서 치유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학교는요, 소방대원들도 좀 비슷하다고 생각하는데, 지원이 다른 데에서 있으면 와라고, 와라 

이러면 안 갈 것 같거든요, 근데 특히나 학교, 초등학교 학생들은 더 그래요. 그 동네, 그러니까 

애기들이 그 소방사고를 목격했던 애들은 보통 사고 현장을 안 가고 싶잖아요, 그게 회피인데, 

운동장에서 사고가 났으니까 얘네가 운동장을 못 나가는 거예요. 놀아야 되는데, 그러면 그 노는 

공간이 놀도록 만들어져야 되잖아요, 그러면 학교 안에서 심리 프로그램이든, 학교에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든 그런 건 꼭 그 때 해줘야 되거든요, 집에 와서 상담을 하겠다, 상담사가 가겠다, 

이거보다 학교가 안전한 곳인지를 바꿔줘야 돼요.

또한 재난 피해 아동에 대해서는 아동 뿐만 아니라 부모에 대해서도 교육이 필요하며, 실제 

부모들이 자녀의 사고경험에 대해서 갖는 불안감 등은 아이들보다 더 큰 심리적 불안 행동으로 

나타나며, 이는 다시 아동의 심리적 불안으로 이어진다는 점에서도 부모 교육이 동반되어야 한다

고 응답하였다. 

특히 미국 허리케인 카트리나 피해의 아동 연구에서는 2-3살 아동의 퇴행 정도가 단순 기억 

퇴행이 아닌 기억의 왜곡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어 심리지원은 특히 아동에게 있어서 중요한 문

제라고 응답하였다. 

부모도 교육해야죠...그 저희가 세 학교 다 갔을 때, 태안 빼고는 다 부모교육 먼저 했어요. 

이런 일을 해야 되는데 학교에서 펼칠 거다, 지원해 달라, 얘네들이 수업 이후, 방과 후 수업 

이걸로 할 거다. 우리가 학교로 오겠다.....(어린이집 사고 아동에 대한 부모는 문제를 알기 어려운

데 그런 경우는??)..그럴 때 제가 봤던 부모들이 자기네 애들이 상처가 됐을 까 문제, 정신병 

됐을까를 걱정하느라고, 사실 애들이 걱정되는 것보다 부모들이 훨씬 더 날뛰어요. 뭐 찾아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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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내고 멱살잡고 그러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을 진정시키는 것도 다시 학교 안에서 해야죠. 딴 

사람들이 지원하는 것보다, 그러면 사고 목격했을 때 서울시에서 지원해줬거든요, 그랬더니 조금 

더 안정적이었어요....어른도 필요한데, 애기들은 막 엄마가 불안 불안하면 걔네들은 진짜 힘들어

지거든요, 그리고 카트리나 때 살아나온 아동 연구들을 보면 2살, 3살 이런 애들이 아예 그냥 

보통은 퇴행이라고 부르는 데요, 퇴행정도 수준이 아니라 기억을 왜곡해서 갖고 있고, 아예 다르게 

기억하기도 하고 그래요.

막 빨간 색 옷이었다, 그러면 그 옷 자체가 생각이 안 나고, 또 어떤 애들은 엄마랑 같이 

응급실에 실려 들어갔는데, 엄마를 살리려고 했던 그 응급조치를 엄마를 죽이려고 했다고 생각하

는 거예요. 뭐 처음 보는 공간에 들어갔고, 막 옷 벗기고 살리려고 누르고 이러는 게, 그래서 

병원을 안 가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애기들의 인지 상태가 얼마나 왜곡되는 지를 

우리가 다 판단할 순 없으니까, 그거를 기다려주는 거랑 부모 지원도 필요하겠네요.

마지막으로 아동과 관련해 재난심리지원 측면의 개선과제에 대해서는 학교를 예시로 재난 사

고로 인해 문제 발생 시 책임자를 먼저 처벌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들이 사실상 조직의 의사결정 

주체로서 갖고 있는 지위를 고려하여 문제를 해결할 때가지는 이들의 신분을 유지하는 미시적인 

부분들이 고려되어야 한다고 응답하였다.

저 학교만, 초등학생이니깐. 학교만 보자면 그것도 똑같더라고요. 무슨 일이 있다, 그러면 교장

선생님을 먼저 경질시키더라고요....그러면 교사들이 또 우왕좌왕하는 거예요. 전체 의견체계가 

쫙 있질 않으니까. 그래서 또 다시 부모들이 와도 대응할 수 없고 교사들도, 자기네들도 지금 

충격 받았는데, 뭔가 피해의 가해자인 것처럼 (치부)하는 시스템도 되게 문제가 있던데요. 그래서 

모두가 다 화가 나 있어요...근데 그 화를 관리해주려면 외부 사람이 필요한데 그럴 때, 그 명령체계

의 우두머리가 사라지는 게 전 되게 큰 문제라고 생각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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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소결론

관련 시설을 이용 중인 사회적 약자 및 보호자, 그리고 해당 시설의 종사자, 소방공무원을 대상

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적 약자를 위한 재난안전관리 정책, 법제도, 별도의 재난안전대책, 교육, 구조장비, 

피해지원 절차의 마련에 대한 요구는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지진과 재난유형 전체 대한 

별도의 재난안전관리 대책 필요성에 대해서는 견해의 차이가 있으나 대형화재, 집중호우, 태풍/홍

수 등 재난에 대한 재난안전관리 정책 필요성에 대해서는 인식을 공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이용 중인 시설의 재난안전교육에 대해서는 응답자 간 견해의 차이를 보이고 있으나, 재난경

보 절차 및 대피방법, 대피로 및 대피처에 대해서는 긍정적 인식을 보이고 있으며, 스스로의 안전

한 대피 가능성에 대해서도 응답자 내에서는 긍정적 견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용 

중인 시설이 제공하는 재난안전관리 정책으로서 교육, 재난경보 방법, 대피방법, 대피로 및 대피처

에 대해서도 유의미한 차이는 없는 것으로 보이며, 사회적 약자를 위한 장비와 계획, 응급이송 정

책, 지원조치와 지원정책, 피난처에 대한 특별한 대책과 지원 정도에 대해서도 긍정적 견해를 보이

고 있다. 셋째, 정책 측면에서 별도의 피난시설, 전문조직과 인력 운영, 의료지원과 가족에 대한 

동반 지원 등에서는 긍정적 견해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전반적인 인식구조의 긍정적 견해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제공하는 재난안전관리계획의 

충분성, 사회적 약자를 배려한 대응활동의 실시, 재난대피계획, 재난대응활동, 정부의 지원활동과 

지원 정책에 대해서는 신뢰성과 만족도에 있어 차이를 보이는 가운데, 부정적 인식이 함께 나타나

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재난 발생 시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정책 개선의 필요성은 높은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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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된다. 특히 인터뷰 결과에서도 나타나는 바와 같이 재난안전교육의 경우, 시설 규모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실제 시설 내에서의 재난 사고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교육이 아닌 구두형, 일방향의 

교육으로 운영되고 있는 점 등에 대해서는 개선의 여지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대피

소 등에 대해서도 경험적으로 알고 있거나 인지하고 있더라도 사회적 약자를 동반한 대피 등에 

대해서는 현실적인 어려움을 제기하고 있는 만큼 보다 시설 중심으로 재난안전교육과 대피체계가 

마련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국내의 경우 국적 기준의 재난지원정책 운영 등으로 장기체류 외

국인에 대한 지원정책의 공백이 있으며, 특히, 국적 결정이 이루어지기 전 이중국적 아동 등에 대

해서도 재난안전 지원에 대한 필요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 이후 외국인에 대한 재난안

전 교육과 홍보를 강화하고 있으나, 아직 이에 대한 체감 부족 등을 고려할 때 정책안내 등에 대한 

방안이 함께 강구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소방대원의 구조 측면에서도 각 시설 

유형에 따라 대응활동 시 부딪치게 되는 문제점을 보이고 있는 바, 급박한 시간 압박 속에서 환자 

등 이동이 불편한 환자를 다루거나, 장애인이나 아동 등 의사소통의 어려운 집단을 구조하는 활동

에 있어서 이들의 문제를 바로 파악하기 어려우며, 또한 구조자의 지시에 이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보완적 장치와 교육 등이 필요한 실정이다. 





제5장

정책제언 및 결론





제5장 정책제언 및 결론 207

제1절
정책 제언

1. 재난 발생 시 고려해야 할 사회적 약자 용어와 접근방식 개선

본 연구를 통해 나타나는 재난 발생 시 사회적 약자 인권보호에 있어 가장 중요한 논의는 재난

이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사회적 약자 용어가 갖는 모호성과 경계에서 찾을 수 있다. 즉 사회적 

약자의 경우 대상 측면에서는 일반적으로 장애인, 노인, 환자, 임산부, 신생아, 영유아, 외국인 등

으로 논의할 수 있는 이들 각각이 재난 상황에서 갖는 취약성과 장애는 매우 복잡하고 다양하다는 

점이다. 따라서 이들 사회적 약자를 일률적으로 정의하고 정책 대상으로 다루는 것은 한계가 있다. 

또한, 이에 앞서 법률적으로 안전취약계층, 재난약자, 구호약자 등의 용어가 혼용되어 사용되고 

있어, 정책의 수립 및 적용에 있어서도 혼선과 공백을 초래할 우려가 깊다는 점에서 용어 자체에 

대한 통일적 사용과 이에 부합하는 대상의 분류와 정의가 요구된다. 사회적 약자가 갖는 대상적 

특성에 불구하고, 이들이 재난 상황에서 갖는 문제는 결과적으로 상대적 취약성으로 인해 재난에 

대처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따라서 용어적 사용에 있어서는 취약성 가령,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기

본법 상의 안전취약계층 용어로 통일하여 정책의 일관성은 유지하되, 개념적으로는 취약성 측면에

서 재난 발생 시 이들이 갖게 되는 욕구를 기반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보완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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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책 대상으로 사회적 약자에 대한 관리방식의 개선

미국과 일본은 각각 특별한 욕구(special needs) 혹은 요원호자 등의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나, 

그 근간에 접근은 재난 발생 시 취약성으로 인해 특별한 지원을 요구로 하는 계층이며, 이들이 

갖는 취약성이 매우 다양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사전에 이들에 대한 수요를 파악하고 관리하기 위

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이다. 즉 미국은 취약성의 요소가 될 수 있는 부분을 크게 다섯 가지 범주로 

구분하며, 이런 범주 내에서 취약성을 갖는 계층을 대상으로 체크리스트를 통해 사전에 이들의 

욕구와 수요를 파악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에 따른 광범위한 수요를 확인하기 위해 각급 기관과 

연계하며, 개인정보보호 등의 법률적 동의 하에 필요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수집 리스트업 하여 

관리한다는 특징이 있다. 일본의 경우도 요원호자에 대해 각자가 갖는 문제와 지원가능한 자원 

등에 대한 정보를 사전에 작성하여 커뮤니티(공동체)를 중심으로 공유함으로써 재난 발생 시 신속

한 지원을 담보하고 있다. 따라서 국내의 경우도 고려 가능한 사회적 약자의 범위를 범주화, 가령, 

인터뷰에서도 제시된 바와 같이 개인, 계층보다는 시설 중심으로 표준화된 대상을 설정하고 이들 

시설에 사용자에 대한 재난 발생 시 발견될 수 있는 취약성 정보를 파악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한편, 재난대응조직(특히 구조기관으로서 소방 등)에 이를 공유하여 실제 재난 상황 발생 시 효과

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3. 재난 발생 시 사회적 약자 인권보호를 위한 사회적 합의에 대한 논의

재난 발생 시 재난대응기관과 구조기관의 가장 시급한 과제는 재난피해자에 대한 생명 보호를 

최우선 과제로 안전하게 대피시키는데 1차적 목적을 두고 있다는 점이다. 이 과정에서 사회적 약자

에 대한 충분한 정보가 없이는 구조자로서는 생명보호를 위해 일련의 훈련된 매뉴얼에 따라 행동

할 수 밖에 없으며, 이 과정에서는 사회적 약자 뿐만 아니라 일반 피해 시민의 경우도 인권침해의 

요소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재난 발생 시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인권보호 논의 만큼이나 재

난 상황에서 인권보호에 대한 범위와 고려사항에 대한 충분한 사회적 합의를 위한 논의 과정이 

요구된다. 이러한 논의는 일방향의 정책수립이 아닌 양방향의 상호협의를 통한 정책수립을 가능하

게 하며, 사회적 합의 과정을 통해 구조자로 하여금 요구조자에 대한 가능한 인권보호의 고려와 

활동을 보장할 수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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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재난 발생 시 사회적 약자 지원을 위한 매뉴얼과 교육훈련의 개선

현실적으로 사회적 약자는 스스로 재난 발생 시 대피방법을 숙련할 수 있는 그룹이 있는 반면, 

이를 이해하고 학습하는데 한계를 갖는 그룹이 공존하고 있다. 특히 현행 매뉴얼은 그 종류가 다

양하고, 경우에 따라 내용이 복잡하고 상대적으로 방대하기 때문에 사회적 약자 그룹에서 이를 

수용하고 학습하여 체득하기는 쉽지 않은 현실이다. 따라서 보다 단순화되고 활용가능성이 높은 

매뉴얼을 개발하고, 이를 중심으로 시설이나 보호자가 함께 이를 교육하고 학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이들 사회적 약자의 상당 부분은 사회복지시설을 포함한 취약성과 관련된 

시설에서 생활하거나 상당 시간을 보내는 경우가 많은 만큼, 이들 생활공간에서 활용 가능할 수 

있도록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즉 늘 경험하고 사용하는 공간에서 다양한 재난 상황

에 노출되었을 때, 행동하는 요령과 지원을 요청하는 방법 등을 훈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

하다.

5. 재난 발생 시 사회적 약자 인권보호를 위한 지원정책의 개선

밝힌 바와 같이 본 연구 대상이 되는 사회적 약자 계층의 경우, 개인이 갖고 있는 취약성과 

관련된 시설을 거주하거나 상당 시간을 해당 시설에서 보내는 경우가 많다. 반면, 이들 사회적 약

자를 수용 또는 지원하는 시설들은 그 규모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비교적 소규모로 운영되는 시

설의 경우 소방시설법이나 건축 기준 관련 법에서 공백에 놓이는 경우가 많으며, 이로 인해 직접 

시설 공간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장비를 갖추기 어렵거나, 임대 등의 건물은 구조적으로 시설에

서 직접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개축을 진행하기 어렵다는 한계에 부딪친다. 따라서 영세한 지원

시설을 중심으로 이들에 대한 재난안전 대비를 위한 시설이나 교육 지원을 정부에서 주도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편, 대형 규모의 지원시설은 그 자체로 재난 발생 시 취약성을 보이는 

사람들이 밀집한 공간을 의미하며, 이로 인해 소방 등 구조기관에서 신속한 대피와 구조를 진행하

는데 어려움을 겪는다. 따라서 이들 대형 규모의 시설에 대해서는 시설 내에 1차적으로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방화벽이나 안전한 대피공간 등을 마련하도록 법률을 강화하여 이동을 최소화 하

고, 초기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이를 제도적으로 정착하기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시설에 대해서는 인증평가와 기준을 강화하도록 하는 것도 한 방편이 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사회적 약자의 경우 재난 상황에서도 간병인, 도우미, 가족 등 가까운 지인에 대한 의

존과 지원 필요성이 높은 만큼, 사회적 약자에 대한 재난안전교육은 이들 보호자 그룹과 함께 이

루어지도록 할 필요가 있으며, 사전에 사회적 약자를 원호할 수 있는 보호자에 대한 정보를 함께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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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재난 발생 시 사회적 약자의 안전 확보를 위한 장비 및 대피소 마련

재난 현장에서 직접적으로 구조활동을 수행하는 소방조직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수준

에 따라 소방력, 특히, 장비와 인력 측면에서 지역 간 차이가 있으며, 사회적 약자의 특수성을 고려

한 장비는 더욱이 드물다. 사회적 약자, 특히 환자나, 임산부, 장애인 등의 경우 이동성의 제약을 

받는 경우가 많으며 이들 가운데는 이동을 위한 보조장치가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경우가 많아 구

조활동 과정에서 이를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사회적 약자의 구조활동에 맞춤이 

될 수 있는 특수한 장비 등이 마련될 필요가 있는 만큼 지역사회의 사회적 약자에 대한 수요 관리

를 통해 이에 상응하는 장비 등을 갖출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 지원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또한 사회적 약자가 무사히 구출되더라도 이들이 갖는 특성에 따라서는 일반인과 함께 대피소에 

있기 어려운 경우가 있으며, 환자의 경우는 더욱 생명연장 및 유지를 위한 의료장치 등을 필요로 

하는 경우가 많은 만큼 별도의 대피소 시설에 지정 또는 마련을 제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대피소 내에서 가족 등 보호자의 지원을 필요로 하는 경우를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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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향후 과제 및 결론

본 연구는 대형화재 등 재난 발생 시 사회적 약자 인권보호 실태 및 정책 개선방안을 모색하고

자 재난지원정책 대상으로서 사회적 약자의 개념을 정립하고, 각 국가의 재난지원정책의 고려대상

으로서 사회적 약자에 대한 접근방법과 이에 따른 관련 법제도 및 매뉴얼 등의 현황과 내용을 분

석하였다. 또한 사회적 약자 대상의 인권보호 측면에서 재난 발생 시 재난지원정책에 대한 유형별 

관리 필요성, 재난안전교육, 경보체계, 대피지원체계, 그리고 재난 이후 정부의 지원정책과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를 주요한 내용으로 사회적 약자 그룹, 사회적 약자 이용시설 종사자, 소방공무원

을 대상으로 분석을 실시하는 한편, 관련 이해관계자에 대한 인터뷰 조사를 통해 보다 현실적인 

문제점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재난안전관리 측면에서 사회적 약자에 대한 용어사용과 

관리방식 개선 필요성을 제시하였으며, 사회적 약자 지원을 위한 사회적 합의와 이들에 대한 교육 

및 훈련체계 개선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또한 인권보호 측면에서 사회적 약자 지원을 위한 정책방

향과 재난 발생 기간 중 안전확보를 위한 장비 개선 및 대피소 지원 관리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해외 국가의 경우 재난 발생 이전과 재난 발생 이후 단계에서 재난지원정책 대상으로 약자에 

대한 개념은 유동적이며, 보다 광범위하게 확장하여 다루어지고 있는 특징이 있으나, 재난 발생 

이전의 접근은 국가마다 차이가 있으나 어린이, 노인, 장애인, 환자, 외국인 등 육체적⋅정신적⋅언

어적으로 상대적 취약성을 갖는 그룹을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 유사한 측면이 있다. 반면, 재난 

발생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상자나 그 밖의 재난의 영향을 받은 일반인들을 포괄적으로 사회적 약

자의 범주에 포함하여 정부의 지원정책의 고려한다는 점에서 특징을 발견할 수 있다. 반면, 실태분

석 및 인터뷰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국내의 경우 사회적 약자에 대한 유형별 재난안전관리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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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및 교육훈련, 대피체계, 정부의 지원정책 필요성과 현재 실태에 대한 긍정적 인식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정책 등에 대한 신뢰성은 부정적 응답이 함께 나타나고 있다는 점에서 여전히 개선과제를 

안고 있으며, 특히 교육훈련이나 대피체계 등이 제도적 틀 안에서 준비되어 있으나 이에 대한 신

뢰는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현실에 부합하는 제도적 개선이 요구된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

는 보다 구체적이고 실체적인 접근을 통해 사회적 약자 그룹에게 요구되는 재난안전 교육훈련의 

콘텐츠, 재난 대피소의 구상과 운영방법, 사회적 약자를 배려한 별도의 정부지원정책 등에 대한 

대안 탐색과정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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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부록1: 사회적약자용 설문지

설문조사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중에도 귀하의 소중한 시간을 내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본 연구는 국가인권위원회의 

｢대형화재 등 재난 발생 시 사회적 약자 인권보호 현황 및 개선방안 실태조사｣의 일환으로 수행하는 

조사로 귀하께서 응답하신 내용은 무기명으로 통계처리 될 것이며, 연구 목적에만 이용될 것입니다.

본 연구는 일반인과 대비하여 재난 발생 시 상대적 어려움을 겪는 대상으로서 임산부, 고령자, 

아동, 외국인, 입원환자,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재난안전관리 실태 및 정책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조사입니다. 따라서 귀하는 본 연구 조사에 참여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조사 

내용을 신중하게 읽어보셔야 합니다. 이 연구가 왜 수행되며, 무엇을 수행하는지 귀하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필요한 경우 연구책임자 또는 공동연구원이 이 연구의 목적과 조사결과의 활용에 

대해 설명해 줄 것입니다. 

이 연구는 자발적으로 참여 의사를 밝히신 분에 한하여 수행 될 것입니다. 조사 내용을 신중히 

읽어보신 후 참여의사가 있으신 경우 답변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만일 조사 응답과 관련하여 어떠한 

질문이 있다면 담당 연구원이 자세하게 응답해 줄 것입니다. 

모든 항목에 정답은 없으며 선생님께서 느끼시고 수행하는 대로 솔직하게 응답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본 설문에 응해 주신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연구기관: 국가인권위원회

연구수행기관: 충북대학교 국가위기관리연구소

연구책임자: 이 재 은(충북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조사책임자: 이 주 호(세한대학교 소방행정학과 교수)

문의연락: 043-261-3337(010-8794-5079) / leejuho@sehan.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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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응답자 특성

응답해주신 내용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익명성을 보장합니다.

1. 성별은?

① 여성 ② 남성

2. 귀하의 연령은?

만( )세

3. 귀하의 현재 결혼 상태는?

① 미혼 ② 기혼 ③ 기타(             )

4. 귀하의 거주지역은?

(                                  시⋅군⋅구)

5. 다음 중 귀하에게 해당하는 사항은?

① 임산부 ② 장애인 ③ 입원환자

④ 외국인 ⑤ 고령자

6. 다음 중 귀하에게 이용중인 시설은?

① 산후조리원 ② 장애인시설 ③ 사회복지시설

④ 병원 ⑤ 노인요양시설 ⑥ 노인복지회관

⑦ 외국인 보호시설 ⑧ 기타(                            )

7. 귀하의 재난 경험 유무는?

① 없다

② 있다(피해시기:      , 피해지역:          , 피해장소,         , 재난유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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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사회적 약자 재난안전관리에 대한 일반적 인식

다음의 문항에 대하여 귀하의 생각과 일치하는 곳에 √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번호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재난안전관리 시 일반인보다 재난 대처가 어려운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정책이 반드시 필요하다.
① ② ③ ④ ⑤

2
사회적 약자를 위해 관련 법에 재난안전관리 방안을 구체적으로 

반영하여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3
사회적 약자가 이용(거주)하는 시설에는 별도의 재난안전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4
사회적 약자가 이용(거주)하는 시설에서 사회적 약자를 위한 별도

의 재난안전 교육이 필요하다. 
① ② ③ ④ ⑤

5 사회적 약자를 위해 구조장비가 별도로 필요하다. ① ② ③ ④ ⑤

6 사회적 약자를 위해 별도의 피해지원 절차가 필요하다. ① ② ③ ④ ⑤

Ⅲ. 사회적 약자를 위한 재난 유형별 재난안전관리 필요성

다음의 문항에 대하여 귀하의 생각과 일치하는 곳에 √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번호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대형화재 재난을 대비하여 사회적 약자를 위한 별도의 재난안전관

리 정책이 필요하다. 
① ② ③ ④ ⑤

2
집중호우 재난을 대비하여 사회적 약자를 위한 별도의 재난안전관

리 정책이 필요하다.
① ② ③ ④ ⑤

3
태풍/홍수 등 재난을 대비하여 사회적 약자를 위한 별도의 재난안

전관리 정책이 필요하다.
① ② ③ ④ ⑤

4
지진 재난을 대비하여 사회적 약자를 위한 별도의 재난안전관리 

정책이 필요하다.
① ② ③ ④ ⑤

5
재난 유형별로 사회적 약자를 위한 별도의 재난안전관리 정책이 

필요하다.
① ② ③ ④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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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사회적 약자를 위한 재난안전관리 대책 실태

다음의 문항에 대하여 귀하의 생각과 일치하는 곳에 √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번호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현재 이용(거주) 시설에서 별도의 재난안전 교육을 받은 바 있다. ① ② ③ ④ ⑤

2 내가 현재 이용(거주)하는 시설의 재난경보 절차를 알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3 나는 현재 이용(거주) 시설에서 재난 발생 시 대피방법을 알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4
나는 현재 이용(거주) 시설에서 재난 발생 시 대피로 및 대피처를 

알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5
나는 현재 이용(거주) 시설에서 재난 발생 시 스스로 안전하게 대피

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6
나는 현재 이용(거주) 시설에서 재난 발생 시 나에게 지원되는 정부

의 지원사항을 알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Ⅴ. 사회적 약자를 위한 재난안전관리 정책 인식

다음의 문항에 대하여 귀하의 생각과 일치하는 곳에 √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번호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잘

모름

1
내가 현재 이용(거주) 시설의 재난안전 교육은 나에게 실

질적인 도움이 된다.
① ② ③ ④ ⑤ ⑥

2
내가 현재 이용(거주)하는 시설의 재난경보 방법은 나에

게 실질적인 도움이 된다.
① ② ③ ④ ⑤ ⑥

3
내가 현재 이용(거주)하는 시설의 대피방법은 나에게 활

용 가능한 방법이다. 
① ② ③ ④ ⑤ ⑥

4
내가 현재 이용(거주)하는 시설의 대피로 및 대피처는 재

난으로부터 나의 안전을 지켜준다. 
① ② ③ ④ ⑤ ⑥

5
내가 현재 이용(거주)하는 시설에서 재난 발생 시 스스로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6
내가 현재 이용(거주)하는 시설에서 재난 발생 시 정부의 

지원사항은 나에게 맞는 정책이다.
① ② ③ ④ ⑤ 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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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사회적 약자를 위한 재난안전관리 요구

다음의 문항에 대하여 귀하의 생각과 일치하는 곳에 √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재난경험이 있으신 경우, 경험을 토대로 응답해주십시오.

번호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재난 발생 시 구조자는 나와 같은 사회적 약자를 위해 특별한 장비

와 계획을 마련하여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2
재난 발생 시 구조자는 나와 같은 사회적 약자를 위해 응급이송 

시 특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3
재난 발생 시 나와 같은 사회적 약자의 경우 가족에게도 별도의 

지원조치가 필요하다. 
① ② ③ ④ ⑤

4
재난 발생 시 나와 같은 사회적 약자의 어려움을 고려한 특별한 

지원정책이 필요하다. 
① ② ③ ④ ⑤

5
재난 발생 시 나와 같은 사회적 약자를 위해 피난처에 특별한 대책

과 지원이 마련되어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Ⅶ. 재난 발생 시 지원정책 욕구

다음의 문항에 대하여 귀하의 생각과 일치하는 곳에 √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번호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와 같은 사회적 약자를 위해 별도의 피난시설이 필요하다. ① ② ③ ④ ⑤

2
나와 같은 사회적 약자를 위해 별도의 전문 조직이 운영되어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3
나와 같은 사회적 약자를 위해 별도의 전문인력이 피난시설에 배

정되어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4
나와 같은 사회적 약자를 위해 별도의 의료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5
나와 같은 사회적 약자는 피난시설 이용 시 가족과 함께 지낼 수 

있도록 별도 지원이 필요하다. 
① ② ③ ④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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Ⅷ. 정부 신뢰(인권보호 인식)

다음의 문항에 대하여 귀하의 생각과 일치하는 곳에 √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번호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국가는 재난발생 시 나와 같은 사회적 약자를 위한 재난안전관리 

계획을 충분히 마련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2
국가는 재난발생 시 나와 같은 사회적 약자를 배려한 대응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3 재난 발생 시 정부의 각종 재난대피계획은 신뢰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4 재난 발생 시 정부의 각종 재난대응활동은 신뢰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5
재난 발생 시 사회적 약자를 배려한 정부의 지원활동은 신뢰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6
재난 발생 시 사회적 약자를 배려한 정부의 재난지원 정책에 만족

한다.
① ② ③ ④ ⑤

※ 설문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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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부록2: 시설종사자용 설문지

설문조사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중에도 귀하의 소중한 시간을 내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본 연구는 국가인권위원회의 

｢대형화재 등 재난 발생 시 사회적 약자 인권보호 현황 및 개선방안 실태조사｣의 일환으로 수행하는 

조사로 귀하께서 응답하신 내용은 무기명으로 통계처리 될 것이며, 연구 목적에만 이용될 것입니다.

본 연구는 일반인과 대비하여 재난 발생 시 상대적 어려움을 겪는 대상으로서 임산부, 고령자, 

아동, 외국인, 입원환자,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재난안전관리 실태 및 정책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조사입니다.

이 연구는 자발적으로 참여 의사를 밝히신 분에 한하여 수행 될 것입니다. 조사 내용을 신중히 

읽어보신 후 참여의사가 있으신 경우 답변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만일 조사 응답과 관련하여 어떠한 

질문이 있다면 담당 연구원이 자세하게 응답해 줄 것입니다. 

모든 항목에 정답은 없으며 선생님께서 느끼시고 수행하는 대로 솔직하게 응답하여 주시길 부탁드립

니다.

본 설문에 응해 주신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연구기관: 국가인권위원회

연구수행기관: 충북대학교 국가위기관리연구소

연구책임자: 이 재 은(충북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조사책임자: 이 주 호(세한대학교 소방행정학과 교수)

문의연락: 043-261-3337(010-8794-5079) / leejuho@sehan.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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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응답자 특성

응답해주신 내용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익명성을 보장합니다.

1. 성별은?

① 여성 ② 남성

2. 귀하의 연령은?

만( )세

3. 귀하의 현재 결혼 상태는?

① 미혼 ② 기혼 ③ 기타(              )

4. 귀하의 거주지역은?

(                                  시⋅군⋅구)

5. 다음 중 귀하가 종사하고 있는 시설 유형은?

① 산후조리원 ② 장애인시설 ③ 사회복지시설

④ 병원 ⑤ 노인요양시설 ⑥ 노인복지회관

⑦ 외국인 보호시설 ⑧ 어린이집 ⑨ 기타(              )

7. 귀하가 종사하고 있는 시설의 재난 경험 유무는?

① 없다

② 있다(피해시기:      , 피해지역:          , 피해장소,         , 재난유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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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사회적 약자 재난안전관리에 대한 일반적 인식

다음의 문항에 대하여 귀하의 생각과 일치하는 곳에 √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번호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재난안전관리 시 일반인보다 재난 대처가 어려운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정책이 반드시 필요하다.
① ② ③ ④ ⑤

2
사회적 약자를 위해 관련 법에 재난안전관리 방안을 구체적으로 

반영하여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3
사회적 약자가 이용(거주)하는 시설에는 별도의 재난안전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4
사회적 약자가 이용(거주)하는 시설에서 사회적 약자를 위한 별도

의 재난안전 교육이 필요하다. 
① ② ③ ④ ⑤

5 사회적 약자를 위해 구조장비가 별도로 필요하다. ① ② ③ ④ ⑤

6 사회적 약자를 위해 별도의 피해지원 절차가 필요하다. ① ② ③ ④ ⑤

Ⅲ. 사회적 약자를 위한 재난 유형별 재난안전관리 필요성

다음의 문항에 대하여 귀하의 생각과 일치하는 곳에 √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번호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대형화재 재난을 대비하여 사회적 약자를 위한 별도의 재난안전관

리 정책이 필요하다. 
① ② ③ ④ ⑤

2
집중호우 재난을 대비하여 사회적 약자를 위한 별도의 재난안전관

리 정책이 필요하다.
① ② ③ ④ ⑤

3
태풍/홍수 등 재난을 대비하여 사회적 약자를 위한 별도의 재난안

전관리 정책이 필요하다.
① ② ③ ④ ⑤

4
지진 재난을 대비하여 사회적 약자를 위한 별도의 재난안전관리 

정책이 필요하다.
① ② ③ ④ ⑤

5
재난 유형별로 사회적 약자를 위한 별도의 재난안전관리 정책이 

필요하다.
① ② ③ ④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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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사회적 약자를 위한 재난안전관리 대책 실태

다음의 문항에 대하여 귀하의 생각과 일치하는 곳에 √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번호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우리 시설은 시설 이용(거주)자의 상황을 고려하여 별도의 재난안

전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2
우리 시설은 시설 이용(거주)자의 상황을 고려하여 재난경보 장치 

및 절차를 별도로 마련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3
우리 시설은 시설 이용(거주)자의 상황을 고려하여 재난 발생 시 

대피방법을 별도로 안내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4
우리 시설은 시설 이용(거주)자의 상황을 고려하여 재난 발생 시 

별도의 대피로 및 대피처를 갖추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5
우리 시설은 시설 이용(거주)자의 상황을 고려하여 재난 발생 시 

지원되는 정부의 지원사항을 안내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6
우리 시설은 시설 이용(거주)자의 상황을 고려하여 재난 발생 시 

지원되는 정부의 지원사항을 파악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Ⅴ. 사회적 약자를 위한 재난안전관리 정책 인식

다음의 문항에 대하여 귀하의 생각과 일치하는 곳에 √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번호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잘

모름

1
우리 시설의 시설 이용(거주)자 상황을 고려한 재난안전 

교육은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2
우리 시설의 시설 이용(거주)자 상황을 고려한 재난경보 

방법은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3
우리 시설의 시설 이용(거주)자 상황을 고려한 대피방법

은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4
우리 시설의 시설 이용(거주)자 상황을 고려한 대피로 

및 대피처는 사용자의 안전을 지켜줄 것으로 기대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5
우리 시설의 재난안전관리체계는 사용자 스스로 안전한 

대피를 도울 것으로 기대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6
재난 발생 시 정부 지원사항은 우리 시설의 시설 이용(거

주)자 상황을 고려할 때 적합한 정책이다.
① ② ③ ④ ⑤ ⑥



부록 239

Ⅵ. 사회적 약자를 위한 재난안전관리 요구

다음의 문항에 대하여 귀하의 생각과 일치하는 곳에 √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재난경험이 있으신 경우, 경험을 토대로 응답해주십시오.

번호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재난 발생 시 구조자는 우리 시설의 시설 이용(거주)자 상황을 

고려하여 특별한 장비와 계획을 마련하여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2
재난 발생 시 구조자는 우리 시설의 시설 이용(거주)자 상황을 

고려하여 응급이송 시 특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3
재난 발생 시 우리 시설의 시설 이용(거주)자 상황을 고려하여 

가족들에게도 별도의 지원조치가 필요하다. 
① ② ③ ④ ⑤

4
재난 발생 시 우리 시설의 시설 이용(거주)자 상황을 고려하여 

특별한 지원정책이 필요하다. 
① ② ③ ④ ⑤

5
재난 발생 시 우리 시설의 시설 이용(거주)자 상황을 고려하여 

피난처에 특별한 대책과 지원이 마련되어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Ⅶ. 재난 발생 시 정부지원정책 욕구

다음의 문항에 대하여 귀하의 생각과 일치하는 곳에 √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번호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우리 시설의 시설 이용(거주)자 상황을 고려하여 별도의 피난시설

이 제공되어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2
우리 시설의 시설 이용(거주)자 상황을 고려하여 별도의 전문 조직

이 운영되어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3
우리 시설의 시설 이용(거주)자 상황을 고려하여 별도의 전문인력

이 피난시설에 배정되어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4
우리 시설의 시설 이용(거주)자 상황을 고려하여 별도의 의료 지원

이 이루어져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5
우리 시설의 시설 이용(거주)자 상황을 고려하여 피난시설 이용 시 

보호자로서 가족이 함께 지낼 수 있도록 별도 지원이 필요하다. 
① ② ③ ④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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Ⅷ. 정부 신뢰(인권보호 인식)

다음의 문항에 대하여 귀하의 생각과 일치하는 곳에 √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번호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국가는 재난발생 시 우리 시설의 시설 이용(거주)자와 같은 사회적 

약자를 위한 재난안전관리 계획을 충분히 마련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2
국가는 재난발생 시 우리 시설의 시설 이용(거주)자와 같은 사회적 

약자를 배려한 대응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3 재난 발생 시 정부의 각종 재난대피계획은 신뢰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4 재난 발생 시 정부의 각종 재난대응활동은 신뢰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5
재난 발생 시 우리 시설의 시설 이용(거주)자와 같은 사회적 약자

를 배려한 정부의 지원활동은 신뢰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6
재난 발생 시 우리 시설의 시설 이용(거주)자와 같은 사회적 약자

를 배려한 정부의 재난지원 정책에 만족한다.
① ② ③ ④ ⑤

※ 설문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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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부록3: 사회적약자 가족용 설문지

설문조사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중에도 귀하의 소중한 시간을 내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본 연구는 국가인권위원회의 

｢대형화재 등 재난 발생 시 사회적 약자 인권보호 현황 및 개선방안 실태조사｣의 일환으로 수행하는 

조사로 귀하께서 응답하신 내용은 무기명으로 통계처리 될 것이며, 연구 목적에만 이용될 것입니다. 

본 연구는 일반인과 대비하여 재난 발생 시 상대적 어려움을 겪는 대상으로서 임산부, 고령자, 

아동, 외국인, 입원환자,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재난안전관리 실태 및 정책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조사입니다. 따라서 귀하는 본 연구 조사에 참여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조사 

내용을 신중하게 읽어보셔야 합니다. 이 연구가 왜 수행되며, 무엇을 수행하는지 귀하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필요한 경우 연구책임자 또는 공동연구원이 이 연구의 목적과 조사결과의 활용에 

대해 설명해 줄 것입니다. 

이 연구는 자발적으로 참여 의사를 밝히신 분에 한하여 수행 될 것입니다. 조사 내용을 신중히 

읽어보신 후 참여의사가 있으신 경우 답변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만일 조사 응답과 관련하여 어떠한 

질문이 있다면 담당 연구원이 자세하게 응답해 줄 것입니다. 

모든 항목에 정답은 없으며 선생님께서 느끼시고 수행하는 대로 솔직하게 응답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본 설문에 응해 주신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연구기관: 국가인권위원회

연구수행기관: 충북대학교 국가위기관리연구소

연구책임자: 이 재 은(충북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조사책임자: 이 주 호(세한대학교 소방행정학과 교수)

문의연락: 043-261-3337(010-8794-5079) / leejuho@sehan.ac.kr



242 대형화재 등 재난 발생 시 사회적 약자 인권보호 현황 및 개선방안 연구용역 보고서

Ⅰ. 응답자 특성

응답해주신 내용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익명성을 보장합니다.

1. 성별은?

① 여성 ② 남성

2. 귀하의 연령은?

만( )세

3. 귀하의 현재 결혼 상태는?

① 미혼 ② 기혼 ③ 기타(              )

4. 귀하의 거주지역은?

(                                  시⋅군⋅구)

5. 다음 중 귀하의 가족에게 해당하는 사항은?

① 임산부 ② 장애인 ③ 입원환자

④ 외국인 ⑤ 고령자

6. 다음 중 귀하의 가족이 이용 중인 시설은?

① 산후조리원 ② 장애인시설 ③ 사회복지시설

④ 병원 ⑤ 노인요양시설 ⑥ 노인복지회관

⑦ 외국인 보호시설 ⑧ 기타(                            )

7. 귀하 가족의 재난 경험 유무는?

① 없다

② 있다(피해시기:      , 피해지역:          , 피해장소,         , 재난유형:        )



부록 243

Ⅱ. 사회적 약자 재난안전관리에 대한 일반적 인식

다음의 문항에 대하여 귀하의 생각과 일치하는 곳에 √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번호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재난안전관리 시 일반인보다 재난 대처가 어려운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정책이 반드시 필요하다.
① ② ③ ④ ⑤

2
사회적 약자를 위해 관련 법에 재난안전관리 방안을 구체적으로 

반영하여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3
사회적 약자가 이용(거주)하는 시설에는 별도의 재난안전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4
사회적 약자가 이용(거주)하는 시설에서 사회적 약자를 위한 별도

의 재난안전 교육이 필요하다. 
① ② ③ ④ ⑤

5 사회적 약자를 위해 구조장비가 별도로 필요하다. ① ② ③ ④ ⑤

6 사회적 약자를 위해 별도의 피해지원 절차가 필요하다. ① ② ③ ④ ⑤

Ⅲ. 사회적 약자를 위한 재난 유형별 재난안전관리 필요성

다음의 문항에 대하여 귀하의 생각과 일치하는 곳에 √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번호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대형화재 재난을 대비하여 사회적 약자를 위한 별도의 재난안전관

리 정책이 필요하다. 
① ② ③ ④ ⑤

2
집중호우 재난을 대비하여 사회적 약자를 위한 별도의 재난안전관

리 정책이 필요하다.
① ② ③ ④ ⑤

3
태풍/홍수 등 재난을 대비하여 사회적 약자를 위한 별도의 재난안

전관리 정책이 필요하다.
① ② ③ ④ ⑤

4
지진 재난을 대비하여 사회적 약자를 위한 별도의 재난안전관리 

정책이 필요하다.
① ② ③ ④ ⑤

5
재난 유형별로 사회적 약자를 위한 별도의 재난안전관리 정책이 

필요하다.
① ② ③ ④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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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사회적 약자를 위한 재난안전관리 대책 실태

다음의 문항에 대하여 귀하의 생각과 일치하는 곳에 √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번호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내 가족은 현재 이용(거주) 시설에서 별도의 재난안전 교육을 받은 

바 있다.
① ② ③ ④ ⑤

2 내 가족은 현재 이용(거주)하는 시설의 재난경보 절차를 알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3
내 가족은 현재 이용(거주) 시설에서 재난 발생 시 대피방법을 

알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4
내 가족은 현재 이용(거주) 시설에서 재난 발생 시 대피로 및 대피

처를 알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5
내 가족은 현재 이용(거주) 시설에서 재난 발생 시 지원되는 정부

의 지원사항을 알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6
내 가족의 현재 이용(거주) 시설에서 재난 발생 시 나에게 정부가 

안내하는 절차를 알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Ⅴ. 사회적 약자를 위한 재난안전관리 정책 인식

다음의 문항에 대하여 귀하의 생각과 일치하는 곳에 √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번호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잘

모름

1
내 가족의 현재 이용(거주) 시설의 재난안전 교육은 내 

가족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된다.
① ② ③ ④ ⑤ ⑥

2
내 가족의 현재 이용(거주) 시설의 재난경보 방법은 내 

가족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된다.
① ② ③ ④ ⑤ ⑥

3
내 가족의 현재 이용(거주) 시설의 대피방법은 내 가족이 

실행 가능한 방법이다. 
① ② ③ ④ ⑤ ⑥

4
내 가족의 현재 이용(거주) 시설의 대피로 및 대피처는 

재난으로부터 내 가족의 안전을 지켜준다. 
① ② ③ ④ ⑤ ⑥

5
내 가족의 현재 이용(거주) 시설에서 재난 발생 시 내 

가족은 스스로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6
내 가족의 현재 이용(거주) 시설에서 재난 발생 시 정부 

지원사항은 나와 내 가족에게 맞는 정책이다.
① ② ③ ④ ⑤ 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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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사회적 약자를 위한 재난안전관리 요구

다음의 문항에 대하여 귀하의 생각과 일치하는 곳에 √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재난경험이 있으신 경우, 경험을 토대로 응답해주십시오.

번호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재난 발생 시 구조자는 내 가족을 위해 특별한 장비와 계획을 마련

하여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2
재난 발생 시 구조자는 내 가족을 위해 응급이송 시 특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3
재난 발생 시 내 가족 뿐만 아니라 나에게도 별도의 지원조치가 

필요하다. 
① ② ③ ④ ⑤

4
재난 발생 시 내 가족의 어려움을 고려한 특별한 지원정책이 필요

하다. 
① ② ③ ④ ⑤

5
재난 발생 시 내 가족을 위해 피난처에 특별한 대책과 지원이 마련

되어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Ⅶ. 재난 발생 시 지원정책 욕구

다음의 문항에 대하여 귀하의 생각과 일치하는 곳에 √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번호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내 가족과 같은 사회적 약자를 위해 별도의 피난시설이 필요하다. ① ② ③ ④ ⑤

2
내 가족과 같은 사회적 약자를 위해 별도의 전문 조직이 운영되어

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3
내 가족과 같은 사회적 약자를 위해 별도의 전문인력이 피난시설

에 배정되어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4
내 가족과 같은 사회적 약자를 위해 별도의 의료 지원이 이루어져

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5
내 가족과 같은 사회적 약자는 피난시설 이용 시 보호자로서 내가 

함께 지낼 수 있도록 별도 지원이 필요하다.
① ② ③ ④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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Ⅷ. 정부 신뢰(인권보호 인식)

다음의 문항에 대하여 귀하의 생각과 일치하는 곳에 √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번호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국가는 재난발생 시 내 가족과 같은 사회적 약자를 위한 재난안전

관리 계획을 충분히 마련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2
국가는 재난발생 시 내 가족과 같은 사회적 약자를 배려한 대응활

동을 실시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3 재난 발생 시 정부의 각종 재난대피계획은 신뢰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4 재난 발생 시 정부의 각종 재난대응활동은 신뢰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5
재난 발생 시 내 가족과 같은 사회적 약자를 배려한 정부의 지원활

동은 신뢰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6
재난 발생 시 내 가족과 같은 사회적 약자를 배려한 정부의 재난지

원 정책에 만족한다.
① ② ③ ④ ⑤

※ 설문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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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부록4: 소방공무원용 설문지

설문조사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중에도 귀하의 소중한 시간을 내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본 연구는 국가인권위원회의 

｢대형화재 등 재난 발생 시 사회적 약자 인권보호 현황 및 개선방안 실태조사｣의 일환으로 수행하는 

조사로 귀하께서 응답하신 내용은 무기명으로 통계처리 될 것이며, 연구 목적에만 이용될 것입니다. 

본 연구는 일반인과 대비하여 재난 발생 시 상대적 어려움을 겪는 대상으로서 임산부, 고령자, 

아동, 외국인, 입원환자,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재난안전관리 실태 및 정책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조사입니다. 

이 연구는 자발적으로 참여 의사를 밝히신 분에 한하여 수행 될 것입니다. 조사 내용을 신중히 

읽어보신 후 참여의사가 있으신 경우 답변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만일 조사 응답과 관련하여 어떠한 

질문이 있다면 담당 연구원이 자세하게 응답해 줄 것입니다. 

모든 항목에 정답은 없으며 선생님께서 느끼시고 수행하는 대로 솔직하게 응답하여 주시길 부탁드립

니다.

본 설문에 응해 주신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연구기관: 국가인권위원회

연구수행기관: 충북대학교 국가위기관리연구소

연구책임자: 이 재 은(충북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조사책임자: 이 주 호(세한대학교 소방행정학과 교수)

문의연락: 043-261-3337(010-8794-5079) / leejuho@sehan.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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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응답자 특성

응답해주신 내용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익명성을 보장합니다.

1. 성별은?

① 여성 ② 남성

2. 귀하의 연령은?

만( )세

3. 귀하의 현재 결혼 상태는?

① 미혼 ② 기혼 ③ 기타(             )

4. 귀하의 근무지역은?

(                                  시⋅군⋅구)

5. 귀하의 계급은?

① 소방본부 ② 일선 소방서 ③ 기타 

6. 귀하의 업무는?

① 행정 ② 구조⋅구급 ③ 현장대응

④ 기타(               )

7. 귀하의 근무부서 유형은?

① 소방본부 ② 일선 소방서 ③ 기타

8. 사회적 약자 시설에 대한 가장 최근의 재난대응경험 유무?

① 없다

② 있다(피해시기:      , 피해지역:          , 피해장소,         , 재난유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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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사회적 약자 재난안전관리에 대한 일반적 인식

다음의 문항에 대하여 귀하의 생각과 일치하는 곳에 √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번호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재난안전관리 시 일반인보다 재난 대처가 어려운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정책이 반드시 필요하다.
① ② ③ ④ ⑤

2
사회적 약자를 위해 관련 법에 재난안전관리 방안을 구체적으로 

반영하여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3
사회적 약자가 이용(거주)하는 시설에는 별도의 재난안전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4
사회적 약자가 이용(거주)하는 시설에서 사회적 약자를 위한 별도

의 재난안전 교육이 필요하다. 
① ② ③ ④ ⑤

5 사회적 약자를 위해 구조장비가 별도로 필요하다. ① ② ③ ④ ⑤

6 사회적 약자를 위해 별도의 피해지원 절차가 필요하다. ① ② ③ ④ ⑤

Ⅲ. 사회적 약자를 위한 재난 유형별 재난안전관리 필요성

다음의 문항에 대하여 귀하의 생각과 일치하는 곳에 √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번호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대형화재 재난을 대비하여 사회적 약자를 위한 별도의 재난안전관

리 정책이 필요하다. 
① ② ③ ④ ⑤

2
집중호우 재난을 대비하여 사회적 약자를 위한 별도의 재난안전관

리 정책이 필요하다.
① ② ③ ④ ⑤

3
태풍/홍수 등 재난을 대비하여 사회적 약자를 위한 별도의 재난안

전관리 정책이 필요하다.
① ② ③ ④ ⑤

4
지진 재난을 대비하여 사회적 약자를 위한 별도의 재난안전관리 

정책이 필요하다.
① ② ③ ④ ⑤

5
재난 유형별로 사회적 약자를 위한 별도의 재난안전관리 정책이 

필요하다.
① ② ③ ④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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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사회적 약자를 위한 재난안전관리 대책 실태

다음의 문항에 대하여 귀하의 생각과 일치하는 곳에 √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번호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사회적 약자의 재난안전을 위해 유형별로 별도의 재난안전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2
사회적 약자의 재난안전을 위해 사회적 약자 이용 시설에 별도의 

재난경보 체계를 마련하도록 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3
사회적 약자 이용 시설에 재난 발생 시 대피방법을 별도로 안내하

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4
사회적 약자 이용 시설에 재난 발생 시 별도의 대피로 및 대피처를 

갖추도록 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5
관련 시설을 이용하는 사회적 약자에게 재난 발생 시 지원되는 

정부의 지원사항을 안내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Ⅴ. 사회적 약자를 위한 재난안전관리 정책 인식

다음의 문항에 대하여 귀하의 생각과 일치하는 곳에 √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번호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사회적 약자를 위한 재난안전 교육은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① ② ③ ④ ⑤

2
사회적 약자를 위한 각 시설의 재난경보 방법은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① ② ③ ④ ⑤

3
사회적 약자를 위한 각 시설의 대피방법은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① ② ③ ④ ⑤

4
사회적 약자를 위한 각 시설의 대피로 및 대피처는 사용자의 안전

을 지켜줄 것으로 기대한다. 
① ② ③ ④ ⑤

5
사회적 약자를 위한 각 시설의 재난안전관리체계는 사용자 스스로 

안전한 대피를 도울 것으로 기대한다. 
① ② ③ ④ ⑤

6
재난 발생 시 정부 지원사항은 사회적 약자 유형을 충분히 고려하

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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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사회적 약자를 위한 재난안전관리 요구

다음의 문항에 대하여 귀하의 생각과 일치하는 곳에 √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재난경험이 있으신 경우, 경험을 토대로 응답해주십시오.

번호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재난 발생 시 사회적 약자 유형을 고려한 특별한 장비와 계획을 

마련하여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2
재난 발생 시 사회적 약자 유형을 고려한 응급이송 시 특별한 조치

를 취해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3
재난 발생 시 사회적 약자 유형을 고려해 가족들에게도 별도의 

지원조치가 필요하다. 
① ② ③ ④ ⑤

4
재난 발생 시 사회적 약자 유형을 고려해 특별한 지원정책이 필요

하다. 
① ② ③ ④ ⑤

5
재난 발생 시 사회적 약자 유형을 고려해 피난처에 특별한 대책과 

지원이 마련되어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Ⅶ. 재난 발생 시 정부지원정책 욕구

다음의 문항에 대하여 귀하의 생각과 일치하는 곳에 √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번호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사회적 약자를 위해 별도의 피난시설이 제공되어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2 사회적 약자를 위해 별도의 전문 조직이 운영되어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3
사회적 약자를 위해 별도의 전문인력이 피난시설에 배정되어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4 사회적 약자를 위해 별도의 의료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5
사회적 약자를 위해 피난시설 이용 시 보호자로서 가족이 함께 

지낼 수 있도록 별도 지원이 필요하다. 
① ② ③ ④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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Ⅷ. 정부 신뢰(인권보호 인식)

다음의 문항에 대하여 귀하의 생각과 일치하는 곳에 √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번호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현재 사회적 약자를 위한 재난안전관리 계획은 충분히 갖추어져 

있다. 
① ② ③ ④ ⑤

2
현재 재난 발생 시 사회적 약자를 배려한 대응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3 재난 발생 시 정부의 각종 재난대피계획은 신뢰받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4 재난 발생 시 정부의 각종 재난대응활동은 신뢰받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5
재난 발생 시 사회적 약자를 배려한 정부의 지원활동은 신뢰받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6
재난 발생 시 사회적 약자를 배려한 정부의 재난지원 정책은 만족

할 만한 수준이다. 
① ② ③ ④ ⑤

※ 설문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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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5: 
해외 재난대비 사회적 약자 지원 매뉴얼 사례

1. FEMA Special Needs Planning Guide

2. A Guide to Interacting with People who have Disabilities

3. Meeting the Needs of Vulnerable People in Times of Disaster: 

A Guide for Emergency Managers

4. Everybody Ready 3.0(for Korean)

5. 자연재해발생시 방일 외국인 여행자의 초기대응 매뉴얼 책정 가이드라인

6. 일본 돗토리현 방재사인표

7. 오키나와현 이동 재해약자에 대한 피난대응 매뉴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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